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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1. 개요

  본 연구는 1988년 국회 5 18청문회를 육군과 국방부가 어떻게 대비하였는지 분석한다. 2018년 

국방부는 5 18기념재단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군 당국에 의한 5 18왜곡과정’을 담고 있는 국

방부 보관 자료를 기념재단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국회 5 18청문회를 

전후한 시기에 군이 어떻게 청문회를 대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군 문서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서 조명할 것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

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을 먼저 밝힌다. 
  군 당국의 5 18왜곡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국회 청문회를 앞둔 1988년에 집중적으로 진행

됐다. 이 시기는 1987년 6월항쟁 직후 국민들의 5 18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높았을 때였다. 국가

는 6월항쟁 이전까지 5 18을 ‘폭동’이라고 불렀다. 6월 항쟁은 5 18의 역사적 성격을 바꿨다. 노
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의 건의 형식을 빌어 ‘민주화를 위

한 노력’으로 5 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했다.1)

  5 18 성격 규정의 변화 때문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데는 군 당국이었다. 그때까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됐던 자신들의 진압행위가 국가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될 위기에 처했다. 군은 5 18진압 

논리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군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

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민화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논리가 필요했다. ‘너도 옳

고, 나도 옳다’ 혹은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 양시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는 군이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진압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때 군은 진정한 ‘반성’ 보다는 ‘변명’을 선택했다. 그러다보니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육군과 국방부는 1988년 초 이 문제를 전담할 팀을 만들었다. 소위 ‘육군대책위원회’(이하 육군

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이하 511위원회)가 바로 그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민화위

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육군에서도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사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1988년 2
월 육군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511위원회는 여당인 민정당과 긴밀한 

협의 아래 그해 5월 11일 출범했다. 511위원회는 청문회 상황에 좀 더 밀도 있고 신속하게 대응

 1) 노태우정부는 국정 자문기구로 1988.1.11. 민주화합추진위원회(회장 조일문, 민정당 의원)를 발족했다. 민
화위는 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월 24일까지 58명의 위원들이 ‘권위주의 청산, 계층간 지역간 세대

간 갈등해소와 국민화합 및 민주화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태우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취임 후 국

정운영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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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해 6월 상설적인 실무자 그룹으로 ‘511상설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다. 
  1988년 초부터 육군위원회는 군 문서고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던 5 18관련 군 작

전문서들을 모두 끄집어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폭동’이 아닌 ‘양비론’ 상황에서도 진압행위의 정

당성을 지켜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 목표였다. 오래 묵은 작전문서들을 들춰보며 수많은 

개별사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메스를 가했다. 군이 새롭게 세운 ‘양비론’ 논
리에 잘 들어맞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그 대목은 빼버리거나 문서를 바꿔치기했다. 
반대로 논리가 너무 비약하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새 문서를 만들어 끼워 넣는 등 

기존 문서의 논리적 흐름을 아예 고쳐버렸다. 물론 수십 만 쪽에 달하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다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5 18관련 군 문서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런 의도 하에 조작되

거나 바뀌게 된 것은 틀림없다.
  어떤 경우에도 군의 작전문서는 일단 결재가 나면 수정하거나 없앨 수 없도록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다. 전투상보, 상황일지, 계엄관련 회의록 등 수많은 

군의 1차적인 작전문서들이 함부로 손대거나 재편집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육본

은 육군위원회를 통해 은밀하게 5 18관련 군 문서 원본을 왜곡, 변조, 심지어는 소각조차 서슴치 

않았다.2) 
  또한 군의 논리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진압군으로 직접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을 찾아내서 

개인적인 체험수기를 쓰도록 하였다. 그들이 써서 가져온 수기 가운데 군에 불리한 대목들은 삭

제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군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청문회

에 나설 수 있도록 종용했다. 그들이 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승진, 혹은 취업기회 제공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회유하였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에 대해

서는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군 자료는 5 18에 대한 ‘군의 기본인

식’으로 정리되었다. 육군위원회가 새롭게 정립한 ‘군의 기본인식’은 그해 7월 6일 전군 주요지휘

관회의에서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군 전체의 시각을 통일시키기 위한 군의 5 18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6월 항쟁 이후 군은 5 18진상규명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움직였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5 18진상규명이 쟁점이 된다면 이 기회를 최대한 군에 유리하게 이용한

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상을 밝히자는 취지에서 야당들의 강력한 요구로 열린 5 18청문회였다. 
하지만 군의 사전 준비 결과 청문회는 오히려 ‘군의 기본인식’을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
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3) 그러나 이런 결과는 육군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왜곡 변형시킨 군 작전 

관련 1차 문서들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도한 511위원회에서 ‘정무적 관점’으로 치밀하게 포장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청문회에서 야당들의 자료요구에 원본 문서가 아니라 ‘세탁’과정

 2) 기무사는 1993년 3처장 지시로 5 18관련 자료 대부분을 소각장에서 파기했다. 2017년 11월 국회 국방위원

회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 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조사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했고, 이 문건에 그와 같은 사실이 적혀 있었다. 
 3) 511위원회는 1981.1.31. 5 18청문회가 ‘3당 합당’의 여파로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참고자료’(국방부 

공개자료 1권, 134-138쪽)를 작성하여 ‘육군 대비활동’을 자체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육군의 활동을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업무 추진’ ‘조기계획 착수, 전담반 편성 운용’으로 ‘기동성 있는 대비’를 했

고, ‘육군의 기본시각 정립’하여 ‘군이 매도’ 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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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친 군 작전문서들이 제공되었다.4) 또한 야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은 군 정보기관들이 은밀

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상털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증언을 못하게 만들거

나, 증언에 나서더라도 발언 수위를 낮추도록 조절했다. 

2. 청문회와 ‘511프레임’

  마침내 5 18청문회가 열렸다. TV 생중계로 보여준 5 18의 모습은 광주시민들이 경험했던 실

제 5 18과 사뭇 달랐다. 광주시민들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광주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군대의 존재 가치가 국토를 방위하고 국

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광주에서 계엄군의 진압행위는 믿기 어려운 장

면이었다. 청문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또렷하게 새겨진 5 18의 실상은 상당부분 

육군위원회와 511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였다. 육군위원회와 511위원회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마저 삭제하거나 변조해서 기억 자체를 재편집해버린 것이다. 
  청문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 18의 ‘폭동’ 이미지는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TV를 통해 국민들의 머릿속을 새롭게 채운 5 18에 대한 이미지는 ‘민주화운동’으로

서 5 18은 아니었다. 군 당국에 의해 철저히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연출된 이미지였고, 역사적 진

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였다. 그것은 군이 의도했던 바였다.
  1994~1997년도 사이에 진행된 5 18 사법처리도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청문회 때 가공되고 변형된 5 18이미지에 사회적 권위마저 부여되었다. 
‘왜곡된 5 18’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 더욱 견고한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다. 
  19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자 야3당은 즉각 ‘광주문제조사 특별위원회’ 구
성과 국정조사 방침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정당은 그해 5월 9~10일 양일간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열었다. ‘야당이 국회광주사태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면 이에 참여는 하겠다’며 

그동안 거론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당정대책회의 다음날인 

5월 11일 민정당은 ‘제13대 국회 광주사태’ 대비 목적으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안사

령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군이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회 광주문제 대응 조직을 서둘러 만들

었다. 5월 11일에 만들었다고 해서 ‘511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조직의 존재와 활동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청문회 때 야당에게 꼬리가 잡히면서 잠시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 비밀리에 막후에서 움직인 데다 군의 반발을 핑계로 국방부

와 여당이 강력 대응하다보니 더 이상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511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1년6개월 동안 가동(1989.12까지 총 32회 전체회의)하면서 안기

부, 민정당 등과 청문회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511위원회는 집단발포 등 5 18의 예민한 

 4) 청문회 도중 야권 4당 간사들은 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군 자료가 왜곡, 조작되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군 문서 왜곡 조작사례는 충정작전과 

광주항쟁(김영진, 693-705쪽, 1989.)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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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국방부의 청문회 전담 기구나 다름없었다. 511위원

회는 청문회에 필요한 작전 관련 군 문서를 육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육군위원회는 군사기

밀을 명분으로 자료를 독점하였다. 군에 불리한 계엄군의 작전 관련 문서는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 논리를 생산하였다. 5 18왜곡에서 원천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자 가해자 측 증인들은 육군위원회가 만들고 511위원회가 정무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한 청문회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미리 짜 맞춘 각본에 제시된 내용만 앵무새처럼 증언하였다. 
청문회는 511위원회가 제시한 ‘511프레임’ 즉, ‘군의 기본인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문회 때 만들어진 5 18왜곡 프레임은 1994년 12.12, 5 18사건 검찰수사에서도 군사반란세력

의 대응논리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결과는 끝내 511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수부대의 집단발포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끝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511프레임에서 제시한 ‘자
위권발동’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던 점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 역시 이 511프레임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했다.5) 이렇게 사법 처리가 미진한 채 끝나자 그를 바탕으로 왜곡 선동세력들은 511프레

임을 북한특수군 개입 등 극단적인 형태의 5 18폄훼 논리로 변형시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5 18의 진실은 ‘511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다. 향후 5 18진상규명은 511프레임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되는 이유다. 
  따라서 본 자료의 분석은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5 18진상규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극우세력의 5 18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틀린 신념이 이 시기에 군에 의해 조작된 5
18이미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자료의 성격

  5 18기념재단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한 결과 2018년 4월 국방부가 기념재단에 제공한 공개 

자료의 분량은 총39권, 4,981쪽이다.(자료목록 <첨부1>) 이 자료들은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여 국

방부, 육군본부, 보안사 등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기관별로 작성 주체에 따라 중첩되고 있는 부

분도 꽤 많다. 
  총 39권 중 5 18당시 광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

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육군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들이다. 국방부 지원팀이 제공한 목록

에 의하면 15개 문서군 가운데 10개 문서군이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이하 민심부라 약칭)가 

작성한 것이다. 511위원회가 생산한 자료는 문서군 12,13,14권 3개의 문서군이다. 국방부가 5 18
기념재단에 공개한 전체 문서 분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량이다. 육군위원회는 육군본부에 편

제된 민심부 소속으로 예하 계엄과의 협조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 
국회 대응용 문건을 작성했다. 
  육군위원회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주사태자료 정리보고서(183쪽, 국방부 제

공자료 33권 수록)와 현안문제 관련자료(255쪽, 제34권 수록)이다. 

 5) 이재의, 5 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36쪽,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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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사태자료 정리보고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부기가 돼 있다. 
1988년 3월 29일자 민심부장의 결재를 거쳐 이튿날 육군참모차장과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종합 

자료로 작성자는 계엄과장 김 대령과 한 중령이고, 군사연구실장 조 준장이 협조기

관으로 명기돼 있다. 이 문서는 ‘군사대외비’로 분류됐고, 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49매에 대

해 사본을 5부만 만들어 국방부(2부), 합참(1), 정보본부(1), 701보안부대(1) 등에만 발송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다. 이 자료 정리의 목적은 ‘광주사태에 대한 산발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의 취합으

로 육군의 공식문서화 및 역사적 기록물로 존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988년 초 ‘민화위’에서 

5 18당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했던 발언6)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7) 수록내용은 주요쟁점 6개 사안으로 5.17조치의 정당성 초기사태 악화요인 

유언비어 쌍방발포의 시기문제 사망자 숫자 5.27평정작전의 불가피성 등이 정리돼 

있다. 
  현안문제 관련자료 역시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돼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었다. 1988년 

5월 19일 육본 동예국장이 참모총장 보고를 거쳐 4부의 사본을 만들어 국방부(2), 701보안부대, 
특전사령부(1) 등에 배포하였다. 이 시기는 511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주일쯤 지나서이다. 국방부 

민정24141-68(511연구위원회 제2차회의)를 근거로 동예국장이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거쳐 각 

기관에 보낸 것이다. 육군위원회가 2월부터 3개월간 준비해왔던 자료를 511위원회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제출한 자료다. 군의 입장에서 5 18 진압에 관한 작전내용을 종합했을 뿐 아니라 예상되

는 쟁점까지 검토했다. 이 문서는 ‘육본에 보유중인 13종 73건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인데,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복제 금지 등 ‘열람 및 취급에 고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공문

에 명기했다. 
  수록 내용은 5.17조치 이전의 상황, 광주 사태 경과, 작전결과가 나와 있고, 부록에 

각종 현황이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5.17이전 북괴 도발징후, 충정작전시 주요지휘관 명단, 투입부

대와 장비일람, 사망자 현황, 무기피탈 회수, 훈장수상자, 선무활동 등 청문회에 필요한 기초자료

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밖에도 본 자료에는 511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활동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있다. 뿐
만 아니라 511위원회가 5 18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세한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이 자료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육군과 국방부의 5 18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떻게 이

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의 집합이다. 일방적으로 ‘폭동’으로 매도했던 시기를 지나 1987년 6
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규정한데 따라 새롭게 정의

된 5 18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지를 고민하고 실행한 정보들이다. 
  이 두 권이 중요한 이유는 511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1988년 5월 11일 이전에 5 18진실 왜곡

의 체계가 육군본부에 설치된 육군위원회의 손에서 이미 완연한 모습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8) 
그런데 육군위원회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런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종합 정리했다는 것

 6) 계엄군의 초기 과잉진압 시인 등 군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들

 7) 이 문서의 ‘자료정비중점’ 사항에 ‘추측 및 추리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8) 이재의 최용주,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해제 , 5 18기념재단,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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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9) 적어도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광주사태 홍보

대책’을 실행하던 때부터 육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들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점은 본질적으로 가해자로서 군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

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리와 상황 포장을 위해 군 작전의 원본 문서를 조작 

변조함으로써 5 18에 대한 가짜 프레임,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군 자료들은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30년 

전 청문회를 목전에 둔 특별한 시점에서 군 내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서 5 18에 대한 군의 판단과 대응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극우세력들의 극단적인 5 18폄훼나 왜곡이 

바로 이 지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착안점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유념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5 18당시 군 작전과 관련된 원본 문서들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부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이 자료들이 실제 1980년 5 18기간 중 생산된 원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 치밀한 검증과 원본 대조를 통해 변조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현재 5 18재단이나 기록관에서 확보한 군 작전 관련 자료들10)은 대부분 육군위원회나 511위
원회의 손길을 거쳐 군의 ‘입맛’에 따라 원본을 변조시킨 ‘오염된 자료(sanitized materials)’이다. 
1980년 당시 작성된 원본 군문서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이 아닌 종이 형태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511위원회(육군위원회 포함)는 상당량의 원본 문서를 변조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재 공개된 군 작전 관련 문서 대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511위원회의 손길을 거쳐 변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서를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의

미하거나 왜곡사실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인용하기에 앞서 먼저 철저한 문서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원본 문서

가 이미 폐기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5 18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한 부대의 가장 기초적인 작전문서들에 대해서는 원본 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시급하다. 바로 이점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9) 5 18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의 경우 ‘전투상보’를 1988년 6월 30일에야 육본에 제출한다. 현안

문제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그 내용에 맞춰 전투상보를 재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특전사 전투상보는 육군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앞서 가장 먼저 검토해서 반영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보고서가 나온 뒤에 별도로 제출되었다는 점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10) 5 18기념재단 및 5 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자료 목록

11)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55쪽,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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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문서 분석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급적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다른 여러 관련 문서를 대조하고, 관계자들의 청문

회 증언과 검찰진술, 그리고 ‘진압작전참가자가 작성한 수기’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해당 사

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간접적인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원본문서 변조사례>

  사례 충정작전상보 (20사단, 1980.6.9.작성)12) 
         5월 23일 봉쇄작전지침 중 ‘반항자 사살’ ‘강력대응’으로 수정

  사례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 (특전사, 1980.6.30.작성)13)

         출동장비 중 ‘개인실탄 휴대지급(60발)’ 탄약 ‘통합보관’으로 수정

  사례 광주소요사태분석 교훈집 (교육사, 1980.9.16.작성)14)

         5.19 공포유탄에 고교생 관통상 / 항공임무 무력시위 및 의명 화력지원, 탄약과다소모 

1인당 59발, 무장헬기 공중사격요청 등 공식문서 여부 재검토 지시 전교사에서 

원본 파기

  사례 상황일지 (7공수 35대대 작성, 1981.6.8.보안사에 제공)15)

         5.21 ‘13시 7분 도청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13시 30분 자위권발동’, ‘13시 50분 

도청옥상에 무장한 경계병 배치’ 1988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일지’에는 관련 기록 

삭제

  둘째, 511위원회 대응책이 실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그들이 추천한 증인들이 511
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증언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특히 민정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증언과 야당인 평민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상충된 증언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511위원회 대응책과 청문회 증언을 비교분석하는 작업 역시 광범위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을 통해 511위원회의 의도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관철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511위원회의 대응책이 1994~1997년 검찰수사, 재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5 18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바탕을 두

고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자위권’ 및 ‘발포’ 등 예민한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검찰수사

가 511위원회의 은폐, 조작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미흡한 공소사실을 바탕

12) 20사단, 충정작전상보 ,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4권.
13) 특전사,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 ,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4권.
14) 광주소요사태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38권.
15)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결과보고서 163쪽, 2018.4.

17



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결론이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새롭게 진상규명의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요한 쟁점과 관련된 증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청문회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재판 심리

과정에서 진술 등을 면밀하게 대조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상당수 증인들의 

경우 청문회와 검찰수사, 재판을 거치면서 증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각 과정마다 수시로 바뀌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이런 전후 맥

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특정시기의 발언만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진상규명이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이 반드시 필

요하다. 

5. 왜곡 조직의 체계 및 운용

  군의 5 18왜곡조직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이름과 모습이었다. 이를 체계화

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1> 5･18왜곡조직 계보16)

16) 안길정, 5 18왜곡의 계보와 양상 , 5 18기초사료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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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동수사본부(보안사령부 주도, 1980년)

  5 18왜곡의 원천은 1980년 5 18직후 5월 31일 계엄사령부의 발표 이후 몇 차례 더 이어진 ‘광
주사태’ 수사발표에 기원을 두고 있다.17) 이때 계엄사의 발표 뒤에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

환, 약칭 ‘합수부’)가 있었다. 합수부 조직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979년 10
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만들어졌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합수부장에 취임하면서 

보안사령부 참모들이 합수부의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또한 합수부는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등 정

부의 정보조직까지 망라하였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합수부는 계엄사령부 수뇌부를 긴밀하

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육군본부 상층 조직을 장악하여 5 18 진압작전을 막후에서 주도하는 역할

을 수행하였다.18) 
  4회에 걸친 5 18직후 계엄사 발표는 합수부의 지역조직인 ‘전남합수단’이 광주 현지에서 수집 

분석한 정보와 연행자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합수부에서는 1980년 5월 19일과 20
일 양일간 보안사 기획실장 최예섭 준장, 홍성률 대령, 최경조 대령 등을 전남합수단에 긴급 파견

했다. 합수부에서 파견된 보안사 간부요원들의 지휘 아래 80여명의 베테랑 수사요원들이 ‘전남합

수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각 공수부대에 파견 근무 중인 보안대원들에게는 해당 공수부대의 작전

상황을 505광주보안부대로 상세히 상황보고 하도록 미리 보고라인을 단일화하는 조치가 취해졌

다. 광주출신 홍성률 대령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하여 광주시내로 잠입시켰다.
  당시 계엄사는 5 18을 김대중과 그를 추종하는 불순 세력이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일으킨 내

란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5 18재판으로 밝혀졌지만 전두환을 정점으로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 멤
버였던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저지른 내란이었다. 광주에서 유혈 진압의 책

임을 김대중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1980년 보안사의 5 18왜곡 ‘프레임’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앞세운 이념공세의 성격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었다. 전남합수단은 이념적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5 18을 북한

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 진행된 사건으로 포장했다. 5 18기간 중 발생한 사건 가운데 그런 시각

에서 보안사가 크게 부각시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19)

  교도소습격20)

17) 계엄사는 5 18직후 198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4회에 걸쳐 ‘광주사태 진상’을 언론에 발표했다. 사망자 

등 피해상황과 사태의 원인(5.31), 사망자명단(6.5), 수사결과(7.3),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송치(7.12) 등 수사

진행에 따른 발표였다. 표면에서는 계엄사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보

안사 주도로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하여 넘겨준 것을 계엄사가 약간의 손질을 해서 발표했을 뿐이다.
18) 1994~1996년 사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조직의 실체는 실로 막강했다. 계엄 상황에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검찰 신문에서 ‘자신은 핫바지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5.17비상계엄 전

국확대를 비롯 공수부대 병력을 광주에 투입, 자위권발동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이 ‘합수부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이희성 피의자신문조서 1~6회 참고) 1979년 10.26직후 설치된 합수부는 법적 근거

가 없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1981년 계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합수부를 계엄법 조항에 

새로 신설했다. 
19) 5.19. 오후 5시경, 광주고 앞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최초 발포 사건.
20) 5.21~22 사이에 3공수가 광주교도소로 접근하는 민간인들에게 발포한 사건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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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선 사망 시점21) 
  독침사건22)

  도청 지하무기고 관련 발표23) 

5-2. 80위원회(국가안전기획부 주도, 1985년)

  1985년 2.12 총선으로 야당이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고, 국민들의 5 18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졌

다. 특히 1985.5.23.~26.까지 삼민투위(三民鬪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 주도하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연합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을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5 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5 18진상

규명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전두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장세동을 국가안전기획부 책임자로 보냈다. 1985년 2월 안기부장에 임명된 장세

동은 당시 국정 최대 현안이던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광주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1985년 6월 5일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 장관 

대책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가 열렸다.24)

간인들에게 좌익사범들이 수용된 교도소 습격 의도가 있었다고 왜곡 발표했다.
21)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 12, 5 17, 5 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 118쪽.

보안사령부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 , 1980, 89쪽, 118쪽.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은 보안사가 5 18을 간첩, 혹은 좌익의 선동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입원 부상자 명단’( 광주사태 부상자 지원현황 , 전라

남도 자료 1982. 7; 광주광역시5 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3권, 2000, 359
쪽)에 따르면, 유영선은 5월 21일 기독병원에 머리에 총을 맞아 ‘두부총상’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기독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인 ‘세미코 마’(semi coma)라고 적혀 있다.(‘광주

기독병원 진료기록부’, Hosp.No.80-14034; 광주광역시5 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4권, 2000, 642
면).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의 5월 28일자 5 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광주광역시5 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0권, 1999, 421면)에 따르면 유영선이 5월 27일 YWCA 부근에서 M16 소총에 의한 ‘안두부

관통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유영선이 광주교도소 습격에 연루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망날짜를 

27일로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22) 5.25. 아침 도청 내부에 위장침투한 장계범이 일으킨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이 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보안대가 도청 내 시민군 지도부를 교란시키고, 동향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이 도청 내부에 장

계범을 위장 침투시킨 사건일 개연성이 크다.(장계범 공판조서, 1980.9.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 

진술)
23) 문용동과 폭약관리반원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1980년 6월 작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광주사태진상

조사단 보고서>(단장 이광로 준장)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2007년에 작성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원회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국보위 조사단은 상무충정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도청 지

하실의 폭발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엄군이 공작요원을 침투시켜 온건파 학생들을 포섭하고 폭발물을 사

전 제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오도하여 미담사례로 제시했다. 온건파 학생들이 배승일을 대동하고 도청

으로 잠입하여 수류탄 분리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강경파 폭도들에게 발각되어 24일 23시 이경식이 사살

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경식이 아니라 문용동이 사살되었다. 문용동은 24일이 아니라 27일 상

무충정작전 도중 공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전남합수단과 전교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

기들의 정당화를 위해 사실자체를 왜곡했다.(김형석, 광주, 그날의 진실, 나남출판사, 2018) 
24)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 156-159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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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으로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위원장),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법무부 대검 공안부

장, 국방부 동원예비국장, 문공부 공보국장, 육군본부 민사군정감, 보안사 정보처장, 치안본부 제4
부장, 청와대 정무1비서관, 민정당 기조국장, 안기부 2국장 등이 참여했다.
  대책회의는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편성했다. 이 실무위원회는 위장명칭을 

사용했는데, ‘80위원회’라고 불렀다.25) 5 18대책위원회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 시는 처장급 이상 장군 서명 후 송부,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 철저한 보안조치

를 강구했다. 실무위원장은 안기부 2국장이고, 그 아래 자료수집 정리팀, 분석작성팀, 지원팀 등 

3개 팀을 두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심의반까지 두었다. 실무위원은 총 33명으로 내

무부 2, 문공부 5, 보안사 2, 육본 2, 검찰 2, 안기부 20명 등이 참여했다. 실무위원의 구성으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안기부가 주도하는 조직이었다. 
  80위원회의 주요임무는 ‘광주사태백서’ 발간(관련 자료 수집 및 종합검토)과 홍보대책(진압 불

가피성 등) 추진 2가지였다. 1단계로 자료를 종합하여 백서화하고, 2단계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안기부장 지침, 2차 회의자료, 1985.6.6.) 80위원회는 또 각 기관별

로 수집할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기관에서 당시 수집한 주요 자료는 계엄지휘

체계, 작전명령근거, 작전지휘체계, 작전상황(일자별,지역별,부대별), 진압과정 실탄사용량(화기 및 

탄종별) 등 군 작전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핵심주제와 관련된 문서였다. 이 가운데 ‘광주사태의 실

상’ 보고서(50쪽, 1985.6, 안기부 작성, 기무사가 국방부 특조위에 제출한 자료 24-25권에 포함)는 

80위원회가 작성한 ‘광주사태 백서’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은 5.17조치의 배경 및 광주사태의 실

상, 사태의 수습 및 처리 등이고 부록으로 1.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상황, 2.광주사태 관련자 

명단 및 주요범죄 기록, 3.광주사태 쟁점별 일문일답 등이 붙어있다.26) 
  80위원회는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

다. 이때 5 18프로그램은 문공부, 안기부 협의 하에 프로를 제작했는데 인터뷰 대상까지 안기부

가 상세히 선정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 

5-3. 육군대책위원회(육군 주도, 1988년)

  1987년 6월항쟁을 겪으면서 5 18진상규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를 구성하여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사태’ 해
결방안을 모색했다. 민화위 토론결과 5 18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성격을 재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1988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은 민

화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고, “5 18은 민주화를 위해 젊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진상

규명 없이 ‘모든 걸 덮고 가자’는 식의 화해는 불가능했다. 

25) 일부 자료에 따르면 ‘80위원회’라는 명칭은 1979년 10.26직후부터 등장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 무렵 80위
원회는 김재규 재산축적관련 조사, 80년도 부정축재자 재산조사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80위원회는 10.26 직후부터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점은 

향후 진상규명 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26)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 156-159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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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4.26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국회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국
회가 열리자마자 야당들의 공세는 거셌다. 6월 27일 야당 주도로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

회가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2월 24일까지 6차례 열렸다. 
  육군과 정부는 1987년 말 이런 정치 상황의 변화를 예견하고 군사작전에 대비하듯 미리 계획

을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1988년 1월부터 ‘육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하여 가동

시켰다. 육군위원회는 국회 청문회(6월 27일)는 물론 511위원회(5월 11일)보다 훨씬 앞서 정부가 

민화위를 만든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다. 그만큼 진압작전의 당사자였던 육군의 움

직임은 빨랐고 체계적이었다. 그 결과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국방부는 육군의 대비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체 평가를 내렸다.27) 
  ‘육군의 활동을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업무추진’
  ‘조기계획 착수 / 전담반 편성 운용 (기동성 있는 대비)’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의 기본시각을 정립하여 관련부서에 조기 통보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청
문회) 증언대상자별 질의내용, 답변서, 자료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줄 아래에는 ‘국방부, 민정당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라고 적혀 있다. 이런 자체평가로 

미루어 볼 때 1988년 국회청문회는 사실상 육군위원회가 선도해서 조기에 전담반을 편성 운용함

으로써 군에 의해 정립된 ‘기본시각’과 자료, 주요 증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정부나 정치권(여당)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도하여 청문회 등 국회대책 차원에서 만든 ‘511위
원회’가 5 18왜곡의 진원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국방

부가 5 18기념재단에 정보 공개한 자료 총 39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육

군대책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다.28) 만약 이 문서가 청문회를 앞두고 군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자료의 전부이거나 혹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육군위원회가 사실상 국방부를 통해 여당인 민정

당의 협조아래 육군의 의도대로 청문회를 이끌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압도적인 비중을 생산한 민심부는 육군본부에 편제된 육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예하 

계엄과와 협조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 국회대응용 문건을 작성하였

다. 육군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1988.2.21.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정보 공개한 문서29)에 따르면 육군의 5 18대비활동은 1988년 1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월 16일 참모총장에게 (광주)사태관련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다음날 육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한다. 위원장(육군참모차장)을 책임자로 하여 위원(일반참모부장), 
실무위원장(민심부장), 간사(기민처장), 자료정리팀(군사연구실장 외6명), 법률대책팀(법무감 외3
명), 홍보대책팀(정전처장 외3명) 등 모두 10명이다.

27) 업무참고 (’89.1.31 작성, 부장 회식시 대담자료’라는 메모가 수기로 표기돼 있음.)라는 제목 하에 민심부

장이 회식할 때 대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28) 국방부 지원팀이 제시한 목록에 의하면 15개 문서군 중에서 10개群이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이하, 

민심부라 약칭)가 작성한 것이다. 이 사실은 육군위원회에 대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집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9) 광주사태관련 국회특위활동대비 , 국방부, 합참, 육본 보관자료-1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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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1차 자료수집 후 정리하여 참모총장에게 보

고하였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소속 군 장교 등 핵심 인사 12명을 

면담했다. 또한 진압작전 참가자 35명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18명으로부터 체험수기를 받았다. 2
차 자료수집과 정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이 기간 중에 6월 2일 민심

부장에게 그간 육군위원회가 수집 정리한 자료를 보고하였다. 뒤이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

인 5 18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6월 22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육군위원회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7월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사태 관련 대비방안, 육군의 기본시각’30)이라는 

주제로 발표함으로써 육군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육군위원회의 활동을 일별해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군의 작전관련 문서들

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재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때 모든 군문서가 한꺼번에 조작되

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5년 안기부가 주도한 ‘80위원회’ 활동 시기에도 어

느 정도 군의 입장에서 문서가 재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무렵까지는 아직 

5 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이 1980년 5 18직후 상황에

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85년도에는 군문서 조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8년 육군위원회의 활동은 1985년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치상황의 변화로 5 18에 대한 인식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군의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사례분석 : 광주사태 작전참가 요원 체험수기

   (1980.5.21.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을 중심으로)

  육본 군사연구실은 1988.5.13.자 대외비 문서로 ‘광주사태체험수기 수집결과(보고)’ 현황을 보고

하였다. 1988.2.1.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수집한 ‘광주사태 작전참가요원 수기’ 자료는 1985년도에 

이미 작성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작성된 8건을 계엄과에서 인수했다. 여기에다 1988년도에 17건
을 더 확보했으며, 1989년에도 2명을 추가하여 모두 27건의 수기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
집대상과 기간은 1988년 당시 현역으로 군에 근무 중인 군인 가운데 5 18때 대대장급 이상 지휘

관 및 주요참모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38명에게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였다. ‘군의 입장에서 부정적 시각 내용이면 회송 재작성’토록 한다는 내용이 이 문서에 표

기돼 있다. 이런 방침 때문이었는지 작성된 수기에는 광주시민들의 반응이 과격하게 묘사된 부분

이 많았다.

“작전초기 계엄병력이 소요군중과 지근거리에 대치하자 전위과격분자의 위협행위는 소름끼칠 

정도임.”(갈꾸리로 방석망을 툭툭치면서 “눈알을 빼버릴까” 등 위협) (11공수여단 작전참모 

유 )

30) 주요지휘관 회의 슬라이드, 시나리오 , 민사심리전참모부,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301-323쪽,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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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폭도들의 투석으로 대대장(본인)도 가슴에 돌을 맞았으나 인내하며 부대 지휘 

차랑운전수들은 20세 전후로서 술에 만취된 상태, 차주 3명은 차량돌진을 제지해달라고 애원 

폭도들의 돌진차량에 동료들이 중상을 당하자 계엄군도 공격적 자세로 돌변 당시 계엄

군이 없었더라면 전남은 물론 전국이 무법화되어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3공수여단 12대대장 

김 )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런 수기들은 육군위원회가 그토록 감추려고 노력했던 민감한 사건

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군 작전문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

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수기 가운데는 5 18당시 시민군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

돌았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계엄군의 ‘역공작’ 사실도 포함돼 있다. 

  사례1: 위장한 계엄군의 활동(1980.5.22.-23. 아세아자동차공장)

  5월 21일 오전부터 23일까지 분노한 시민들이 여러 차례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장갑차

와 군용차량을 끌고 나왔다. 시민들은 5월 21일 도청에서 계엄군이 빠져나간 이후 22일부터는 계

엄군이 광주시내에서 모두 물러간 줄 알았다. 하지만 수기 내용 가운데는 계엄군이 외곽으로 퇴

각한 이후에도 위장한 계엄군들이 지속적으로 광주시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대

목이다.

“아세아자동차(주)에서 3일에 걸쳐 420여대 장갑차 및 차량피탈. 1차 피탈 후 2,3차 피탈방지

를 위해 연료호스 및 타이아 공기 제거 등 조치를 하였으나 시위군중은 이를 교묘히 응급 처

치하여 피탈하였음.”(31사단 작전참모 박 ) 

  사례2: 최초 발포 왜곡(1980.5.19. 17:00, 광고 앞)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가 상부에 보고했던 최초 발포에 관한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반

증하는 수기 내용도 눈길을 끈다. 505보안부대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계림동 광주고 옆에서 

계엄군에 의한 최초 발포사건이 발생한 직후 19일 밤 발포자로 지목된 11공수여단 소속 작전장

교 차 대위를 불러서 조사했다. 그날 밤 사령부에다 ‘배후에서 불순세력이 시위를 자극하여 

선동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광주소요 배후첩보 라는 제목의 이 보

고서3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군에서는 데모 진압 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 병력만 1인당 10발씩 불출, 장교

가 통합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 

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키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판단

됨.” 

31) 이 보고서는 기무사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에 제출한 광주사태일일속보철 (383-1980-89)에 편철된 

문서로 5월 20일 새벽 1시, 광주에서 505보안부대가 보고한 내용을 보안사에서 다시 정리하여 윗선에 보

고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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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에 나타난 보안사의 판단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1988년 작성된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발포가 있었던 11공수여단의 인사참모 권 이 쓴 수기에는 동일한 사건을 505보안

부대의 보고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5월 19일 오후) 공수병 7명이 사직공원에서 맞아 죽었다는 허위신고를 받고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가 APC에 1개 팀을 탑승, 수색하였으나 허위임을 알고 귀대하다가 시위군중

의 투석에 놀란 운전수가 가로수와 충돌, 정지하자 시위군중이 APC에 화염병을 던지므로, 밖
으로 나온 작전장교가 공포를 쏜 것(진압과정 중 최초의 총성임) 외 특별한 사고 없었음.”

  5.19일 저녁 차 대위를 불러 이 사건을 조사한 505보안부대에서 차 대위가 발포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차 대위가 자기부대의 인사참모에게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보안부대

에 불려가서 거짓 진술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인 보안부대에 불려가서 거짓을 말

했다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군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505보안부대는 계엄군(차 대위)이 발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발포사실을 원

천적으로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데모세력이 ‘무성 권총’으로 사격했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추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엄군이 발포한 것처럼 누군가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보안사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시킨 부분

이다. 보안사의 이런 사실 왜곡은 5월 20일과 21일 사이에 3공수여단, 20사단 등 대규모 계엄군

의 광주 축차투입 명분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11위원회는 이 사건을 주요쟁점에 대한 재조명 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했다.32) 작전명령 “화
려한 휴가”(51쪽)에 기재된 5.19. 17:00 광주고교 앞 11여단 작전장교 사격을 위 11공수여단 인사

참모 권 이 쓴 수기에 근거하여 “5.19 검시결과 총상 없으며, 긴급 상황하 작전장교의 위협사

격을 계엄군의 발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511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또 다른 왜곡을 내포하고 있다. ‘검시결과 총상 없으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고교생 김 이 총상을 입어 전남대병원에 실려 가 수술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505보안부대 후속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511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굳이 외면한 채 ‘총상 없음’으로 왜곡했던 이유는 ‘정무적 관점’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511위원회는 두 차례의 집단발포(5.20밤, 5.21 13:00)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
와 관련된 증인들 역시 청문회에서 발포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5.19. 작전참모의 발포는 진압작

전에 참가한 장교가 이미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511위원회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었음을 굳이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정무적 관점’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최초 발포는 상급부대인 31사단이나 전교사 상황일지에는 물론 11공수여단 작전 문서 어디

에도 기록이 없다. 505보안부대가 직접 조사하여 사령부에 보고까지 했던 이 사건을 당시 상급 

지휘계통에서는 전혀 몰랐고, 보안사는 아예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을 왜곡 조작했으며,33) 8년 후 

32)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34권, 주요쟁점에 대한 재조명 , 계엄군의 사격시기 및 상황, 별지1, 138쪽, 2018.
3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 12, 5 17, 5 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115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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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위원회 역시 다른 각도에서 또 이 사건을 왜곡했던 것이다.

  사례3: 도청 앞 집단발포(1980.5.21. 13:00)

  511위원회가 수집한 수기에는 군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21일 오후 1시경 도청앞 집단

발포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부분의 계엄군 작전문서에서는 도청 앞 집단발포의 흔

적을 찾기 쉽지 않다. 기껏해야 다음과 같이 7공수특전여단 상황일지에 적혀있는 정도가 가장 근

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5.21. “13시 7분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13시 30분 자위권 발동”34)

  5.21. 오전부터 도청 분수대 앞 금남로 가장 일선에서 시위대와 맞서고 있었던 부대는 11공수

여단 61대대와 62대대였고, 그 뒤 15미터 후방 분수대 앞에는 63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두 

개의 부대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11공수 61대대장 안 중령과 62대대장 이 중령의 수기는 

공식적인 군 문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61대대장 안 중령의 수기를 살펴보자. 안중령의 수기는 1985년에 작성한 것과, 1988
년 작성한 것 2가지 종류가 있다. 88년에 작성된 것은 85년에 작성한 것을 군데군데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꿔서 그대로 다시 작성했다. 다음 사진은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고, 수정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준다.(<첨부3> 수기원본 비교 참조) 먼저 1985년 안중령

이 작성한 수기에서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전후 상황 묘사한 부분을 인용한다.35)

12:55 일촉즉발 차량을 동시 6대는 APC 2대를 횡으로 정열시키면서 강습 돌파를 감행할 준

비로 시동을 부르릉 하는 등 위협하는 동안 일부 시민은 더 이상의 충돌은 출혈을 가져온다

고 계속 폭도들을 만류하고 있었음. 61, 62대가 전열, 63대대는 즉각 증원할 수 있도록 15

미터 후방에, 35대대는 도청 울타리 벽에 완전히 전개 도청을 사수하고 있었으며, 잔류 경찰 

및 도청의 직원은 전원 도주 아무도 건물과 주위에는 없었음.

13:00가 되자 동시에 8대의 차량과 APC가 시동과 크락숀을 울리면서 1미터의 앞 전열을 

무너트리면서 접근하자 APC 2대(여단 보유)(61대대장 지휘)를 받아 폭도들 APC(국산)를 맞받

았으며 <삭제> 폭도들은 사격을 개시 63대대 (하사 ) 병사 1명이 폭도가 몰고온 

APC에 압사 부상자를 발생케 하면서 도청을 향해 돌진하였고, <삭제> 앞에서 61, 62, 63
대대는 즉각 전열 재정비 <삭제> 도청앞 분수대를 기준으로 좌측방 35, 금남로 61, 62 우측 

63대대가 경계토록 병력을 재배치. 이때 폭도들은 계속 500미터 이상 뒤로 다시 후퇴. 계

엄군의 작전을 탐지키 위해 대대 1명의 폭도가 버스 1대를 몰고 돌진 도청 앞 분수대를 돌아

34)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63쪽, 2018. 국방부특조위는 1981년 7공수여단 상황일지에 

기록된 5.21. 도청 앞 사격 내용은 1988년 제출된 상황일지에는 물론 7공수여단 전투상보 등 현재까지 전

해지고 있는 군의 공식적인 5 18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17 내란집

단에 의해 관련 기록이 은폐 조작되면서 사격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5)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36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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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나갔음. <삭제> 이후 폭도들은 감히 도청을 향해 돌진해오지 못하고 계속 500미터

이상 이격된 가운데 APC를 이용 강습돌파작전을 감행할 의도임을 인지하였음.<삭제>.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표시하였음)

  안중령의 수기 중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상황 묘사는 군의 작전문서에서는 거의 언급되

지 않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에 앞서 우선 85년 수기와 88년 

수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 <삭제>로 표시된 부분이 85년도 수기에서는 누군가 사인펜 등 필

기도구를 이용하여 한줄 혹은 몇자씩 지웠는데, 88년 수기에서는 필기도구로 지운 대목만 모두 

깔끔하게 없앤 채 다시 타이핑했다. 그런데 의 밑줄 그은 부분은 88년 수기에도 타이핑 돼 있

었으나 아마 나중에 다시 지운 것으로 보인다. 88년에 삭제 혹은 지운 부분들은 육군위원회의 수

기작성 지침에 따라 재작성할 때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삭제 부분들의 원문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짐작키 어려울 만큼 진하게 지워졌지만 유일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의 사례를 볼 때 ‘계
엄군의 작전을 탐지키 위해’라는 표현이 511위원회가 볼 때 ‘정무적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

다고 여긴 것으로 추측된다.
  은 집단발포 5분전 계엄군의 배치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은 발포 직전 1미터 앞에 있던 시민들이 밀려들자 계엄군 APC가 앞장서서 다가오는 ‘폭도들 

APC(국산)’를 맞받아 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문장 한 줄이 삭제돼 더 정확한 정황

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곧바로 ‘사격을 개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일단 85년 수기에서 

이 표현은 사격을 실시한 주체가 ‘시민’인지 ‘계엄군’인지가 분명치 않다.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었다. 하지만 88년 수기에서는 이 대목의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APC(국산)를 받아 그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 폭도들은 사격을 개시”라고 적혀 있다. 85년 수기에서 문장이 

<삭제>된 자리에 88년 수기에 ‘폭도들은’이라는 주어가 등장한 것이다. 왜 ‘사격을 개시’ 바로 앞 

문장을 <삭제>했는지 숨겨졌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숱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

을 그 시각 발포 현장의 핵심에 있던 안중령의 수기를 통해 ‘최초 사격의 주체’를 바꿔버렸던 것

이다. 

  85년 수기에 ‘63대대 적APC로 병사 1명을 압사하고’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안중령 수기에서는 병사 1명을 압사한 것이 ‘적APC’라고 적혀 있다. 즉, ‘적(폭도)
의 장갑차’라는 의미다. 하지만 85년 안중령이 처음 썼던 수기 원문에는 ‘적APC’라는 표현이 전

혀 없었지만 동일한 문장에서 바로 그 앞 한 줄 가량이 필기도구로 지워졌다. 그 바로 아래에다 

필기도구로 ‘적APC로’라는 표현을 삽입하도록 지시하는 단어가 필기도구로 쓴 글자체로 적혀 있

다. 그런데 88년 재작성할 때는 이 지시에 따라 ‘적APC로’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훨씬 더 쉽고 분

명한 문맥으로 “병사 1명이 폭도가 몰고온 APC에 압사”라고 고쳐서 타이핑 문체로 삽입됐다. 공
수부대원 1명을 압사시킨 주체를 바꿔버린 표현이다. 안중령은 육군위원회의 지시로 실제상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다음에 분석할 이중령의 수기에서 안중령의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갑자기 밀려든 시위군중과 이어진 발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곧바로 병력의 재배치

에 의해 처럼 처음과 동일한 대형으로 계엄군의 대열을 정비했다. 만약 이때 ‘폭도’가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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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했더라면 이렇듯 처음처럼 계엄군의 대열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면 폭도

가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하여 먼저 계엄군을 향해 사격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

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계엄군의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당

연히 계엄군이 건물 등 엄폐물 뒤로 피하도록 조치한 후 대응에 나설 것이다.
  폭도들이 500미터 이상 뒤로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폭도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다면 시위군중이 500미터나 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계엄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다면 무조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제 11공수여단 62대대장 이 중령이 작성한 체험 수기36)를 살펴보자. 이중령의 수기는 

1988년 육군위원회가 작성한 수기 작성자 명단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1985년 이

전 어느 시점에선가 군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이중령의 수기는 안중령 수

기와 달리 마이크로필름 상태가 매우 어둡고 흐려 글씨를 제대로 판독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중

령의 수기를 판독하기 위해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차례 시도하였고, 마침내 그

의 수기에서 5.21. 13:00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13:00 정각 (중략) 40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어느 빈 버스 

한 대에 1명이 총을 난사하면서 돌진하다가 사살되고, 1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도청 분수

대 한 바퀴를 돌아 서석동 쪽으로 빠져 나간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보니 병력들

은 마치 옛 전장에서 횡대 무릎쏴 자세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

진하여 응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정신이 아찔하였다.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자위책으로 족하다. 물러서 있는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생

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다. 순간 위험도 아랑곳없이 횡대로 사격중인 병력들 옆으로 달

려들면서 총구를 제치며 사격중지를 외쳐댔다.”37)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표시하였음) 

  이중령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5.21. 13:00 도청 앞에서 계엄군들이 먼저 사격을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병사들은 ‘횡
대 무릎쏴 자세’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집단사격’을 한 것이다. 사격 장소도 ‘분
수대 앞’에 포진한 상태라는 점을 특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안중령의 수기에서는 ‘사격을 

개시’한 주체가 누구인가가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중령은 누가 사격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5.17내란집단은 지금까지도 5.21.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한 집단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38)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 중령의 수기에 따르면 계엄군은 물러서 있던 군중에게 

조차 ‘무차별 사격’을 실시했다. 

36) 앞의 책, 165쪽. 국방부특조위는 11공수 62대대장 이 중령의 체험수기 내용을 기무사 제공 자료집

84-17권에서 재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기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37) 앞의 국방부특조위조사보고서, 165쪽.
38) 전두환 회고록(417쪽, 2017)에서도 5.21. 도청 앞 계엄군 발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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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계엄군은 처럼 ‘횡대 무릎쏴 자세’로 사격을 실시했다. ‘횡대’란 시위대를 향해 전면에

서 가로로 ‘대열’을 지은 모습이다. 이 중령은 수기에서 두 차례( )나 계엄군의 사격 대열이 ‘횡
대’였음을 언급한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지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

실과 관련이 깊다. 갑작스럽게 시위 군중의 힘에 밀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사

격을 했다면 이렇게 ‘횡대’로 대열을 맞춰 일사분란하게 사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에서처럼 ‘무릎쏴 자세’를 취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

진하여 응사’하였다. 이런 계엄군의 무릎쏴 자세는 시위대가 먼저 무장했다는 ‘선제무장설’39) 혹
은 ‘선제사격설’4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유력한 증거다. 대부분의 군 문서는 시민군의 선제무장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특전사 전투상보 (11공수여단), 1666쪽. 전교사 작전상황일

지 , 21일 부분. 광주사태 발발 원인과 배경 외 50건 , 발포에 관한문제,(청문회 대비 511위원회 

자료, 기무사보관자료). 계엄군 작전지휘체계 외 15건 , 총기 탄약 및 폭발물 탈취 상황.(기무사

보관자료). 전남도경 상황일지 , 21쪽.(기무사보관자료).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 173쪽.(기무사보

관자료) 등이 바로 그런 문서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5.21. 13:00 경 집단발포 상황을 왜곡, 조작하

여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41)

  위에 인용한 안중령의 수기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 시위대가 카빈 

등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먼저 계엄군에게 사격을 했다면 계엄군들은 시위대로부터 날아오

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우선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군은 곧바로 대열을 정

비했고, 자신의 몸을 노출시킨 채 ‘무릎쏴 자세’로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그로부터 

1~2시간 뒤 분노한 시위대가 카빈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다시 금남로에 나타났을 때는 계엄군이 

금남로 주변의 높은 건물 뒤로 몸을 숨기거나 건물 위 옥상 등에 올라가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

격을 실시했다. 그런데 처음 사격이 있던 순간에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노출시킨 채 상대를 향해 

정조준하는 ‘무릎쏴’ 자세를 취한 것은 시위대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다. 
  이중령의 수기에서 오후 1시 집단발포가 있기 바로 직전 상황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묘사돼 있다.42) 

정오경, 폭도들은 만들어온 김밥 등을 우리 병력에게 나누어 주며 우선 먹어야 이 짓도 

할 게 아니냐며 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운명의 13:00 정각. 

12:55분, 폭도대표 1명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 순간 불길한 예감에 앞으로 나가면서 대치

하고 있던 장갑차 2대를 시동 걸게 한 뒤 폭도 대표와 만났다. 그의 말은 앞으로 5분밖에 남

39) 김 (동아일보기자),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회의록, 25차 회의 증언, 1989.1.26.; 장 , 
검찰진술조서 , 5 18사건수사기록, 31669쪽, 1995.4,26.; 전두환, 전두환회고록1, 399-400쪽, 2017.; 지

,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 18 상, 358-359쪽, 2009.; 지 , 5 18최종분석보고서, 28쪽, 2014.
40) 최 (11공수여단장),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회의록, 77쪽, 1988.12.20. 최 , 검찰진술조서 , 

5 18사건수사기록, 24627쪽, 1994.12.24.; 안 (11공수 61대대장), 검찰진술조서 ,5 18사건수사기록, 
31038쪽, 1995.5.7.

41) 안길정, 1980년 5월 시위대의 선제무장설 비판 , 역사학연구 제68집, 2017.11.
42) 이 인용문은 이중령 수기의 앞에 인용한 문단에서 ‘중략’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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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었다. 다급했다.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을 불러 재차 협상을 

시도했다. 나는 폭도 대표를 설득하고, 안중령은 상부에 무전을 하고 있던 중 돌멩이와 

각목이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화염병 3개가 날아와 뒤에 있던 장갑차 사이에서 불이 

붙어 버렸다. 그야말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갑차를 구해야 하

겠다는 생각에 급히 장갑차를 후진시키는 것과 동시 15만 여의 군중은 순식간에 폭도화하여 

노도와 같이 짓밟고 밀려드는 것이 아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다. 누가 지휘하고 누구에게 통제받을 겨를이 없던 우리 병력들은 최

루탄을 투척하며 정신없이 도청광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
신없이 후퇴하던 중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뒷걸음치던 장갑차에 어느 병력 하나가 

력사당하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장이다. 

철수하던 병력이 정신을 가다듬고 몰려오는 폭도들을 향해 응사하기 시작했다.

  광주시민들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에게도 김밥을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발포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김밥을 건넬 만큼 서로 긴장이 

풀려 있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이날 오전 시민대표들이 도지사와 면담 이후 12시까지 광주시

내에서 공수부대가 물러날 것이라는 낙관 섞인 기대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공수부대 지휘부에서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43) 당초 기대했던 12시에서 1시간이 더 지나자 시위군중의 인내심은 마침내 폭

발했다. 
  집단발포 5분전 시민대표와 마지막 협상이 벌어질 때 이중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장

갑차 2대에 시동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위 안중령의 수기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문맥이 다

르다. 안중령은 5분전 상황을 “APC 2대를 횡으로 정열시키면서 강습돌파를 감행할 준비로 시동

을 부르릉하는 등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안중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로 대치만하고 있다가 오

후 1시가 가까워지자 시위대가 동요하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이때 공수부대는 ‘강습돌파를 감행

할 준비’로 2대의 장갑차에 시동을 걸어 위협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중령과 달리 당시 

11공수여단장의 위임을 받아 여단장 대신 도청앞 상황을 총괄지휘하던 안중령은 계엄군이 시위

대를 향해 ‘강습돌파 감행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중령이 폭도 대표를 설득하는 동안에도 안중령은 ‘상부에 무전’을 하고 있었다. 그 무전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아 ‘강습돌파 감행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 지시가 바

로 ‘발포명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위군중이 던진 화염병 3개가 날아와 계엄군 장갑차 사이에 떨어졌고, 그 일대에 불이 붙

어버리는 상황이다.
  장갑차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급히 장갑차를 후진시켰다. 
  공수부대 병력도 밀려오는 군중의 위세에 압도되어 최루탄을 던지면서 도청광장으로 후퇴

한다.

43) 이 시각 3,7,11공수여단장들은 모두 전교사에 모여 있었고, 계엄군 지휘부는 공수부대에 대한 광주시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5.21. 오후 20사단을 공수부대와 교체하여 도청에 투입하려는 작전계획을 추진하

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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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던 중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이때 총소리는 누가 쏜 총에서 난 소리였는지 이중

령은 판단할 수 없었다. ‘전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만약 후퇴하던 방향이라면, 도청 쪽에서 있

던 63대대 병력이 쏜 것일 수도 있다. 전방이 시위대쪽이라면 맨 앞줄에 서 있었던 61 혹은 62대
대 병력이 쏜 것일 수도 있다. 
  이중령은 이 때 ‘뒷걸음치던 장갑차’에 병사 한명이 압사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뒷걸음치

던 장갑차’라는 표현은 이 장갑차가 시위대 것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였다는 것을 뜻한다. 시위

대 장갑차라면 앞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지 ‘뒷걸음’으로 후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령은 계엄군의 후진하는 장갑차에 공수부대 병사 한명이 압사당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안중령의 88년 수기 에서는 ‘폭도가 몰고 온 APC에 압사’라고 표현돼 

있다. 이미 안중령 수기를 분석할 때 이 부분은 85년과 달리 88년에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중령의 수기는 안중령 수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

여준다. 
  철수하던 병력이 정신을 가다듬고 몰려드는 폭도를 향해 응사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이중

령은 자신이 통제해야 할 병력들이 ‘횡대 무릎쏴 자세’로 분수대 앞에서 대열을 지어 사격하는 것

을 목격하고 놀라서 사격을 저지시켰다는 것이다. 

  위 두 사람이 쓴 진압작전 참가수기 중 집단발포 상황을 분석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80. 
5. 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시위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부대는 11공수여단 

61,62,63대대였다. 그 가운데 금남로에서 가장 전면에서 시위대와 직접 대면한 부대는 61, 62대대

였고, 그 뒤 분수대 앞쪽에 63대대가 있었다. 61대대장 안 중령과 62대대장 이 중령의 

수기는 군의 공식작전문서 못지않게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다. 이 두 사람

의 집단발포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의 목격담과 생각을 적은 수기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안중령의 경우 1985년과 1988년 두 차례 쓴 수기가 있는데, 1988년 치는 처음 쓴 

원본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됐고, 수정된 부분은 주로 발포직전과 발포당시 상황 묘사 부분이다. 
원본에서는 지워졌던 총을 쏜 주체가 1988년 수정본에서는 ‘폭도들’로 바뀌어서 타이핑됐고, 장갑

차에 깔린 계엄군 병사 1명도 원본에서 지워진 부분에 ‘폭도가 몰고온 APC’로 바뀌어 기재됐다. 
육군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수기 자체를 왜곡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중령의 수기는 언제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중령과 달리 한 가지 버전만 전혀 수정되

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중령은 최초 발포는 누가 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곧이어 지속된 

집단발포는 계엄군이 ‘횡대 무릎쏴 자세’에서 시위대를 향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한 장갑차에 깔린 계엄군 병사는 ‘뒷걸음치던 장갑차’ 즉,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렸고, 그 장면을 

이중령이 직접 목격했다. 
  결론적으로 안중령이 1988년 쓴 수기는 왜곡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중령의 수기는 원

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중령의 수기가 이야기하는 발포의 진실은 진상규명단계에서 보다 더 명확

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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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본 연구는 육군의 5 18왜곡에 관한 시론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국방부가 5 18재
단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마저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기 보다는 왜곡

의 개괄적인 상황을 요약하는 정도다. 이 분석작업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지속할 예정

이다. 본 발표는 그 연구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의 대략적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상규명과 관련,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진상

규명의 초점이 되고 있는 5월 21일 13:00 전후 도청앞 집단발포와 관련 현장에서 직접 부대를 지

휘했던 일선 지휘관 2명의 ‘광주사태 작전참가요원의 수기’를 소개하고,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지점은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 앞서 군의 기본시각을 정리한 육군위원회의 활동은 ‘군의 반성

과 고백’이라는 자기성찰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때 군이 진정

으로 반성하고 5 18이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

했더라면 오늘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또한 일부 극우선동가

들에 의해 5 18이 이렇듯 극심하게 훼절, 폄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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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목록(2018.4, 국방부 제공)

번호 제목 보관기관 쪽수

1 광주사태 참고철(기본계획)(2-1) 국가기록원 143

2 광주사태 참고철(기본계획)(2-2) 국가기록원 72

3 증언대비계획( ) ( - ) 국가기록원 118

4 증언대비계획( ) ( - ) 국가기록원 233

5 증언대비계획( , ) 국가기록원 143

6 광주사태관련 특전사 자료 - 국가기록원 106

7 (광주사태관련)작전 참가 지휘관/참모소감문 국가기록원 134

8 국방부자료 군사편찬연구소 191

9 31사단 관계관 간담회 군사편찬연구소 99

10 광주사태관련 국회특위활동대비 국가기록원 81

11 511 관련자료 국가기록원 181

12 기무사 자료 39(1/2)/57 기무사 56

13 기무사 자료 45/57 기무사 48

14 기무사 자료 44(1/2)/57 기무사 48

15 기무사 자료 43(1/2)/57 기무사 30

16 기무사 자료 46(1/2)/57 기무사 59

17 기무사 자료 43(2/2)/57 기무사 37

18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광주사태 관련자료)
군사편찬연구소 94

19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광주사태 관련 현안문제)
군사편찬연구소 48

20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광주사태 관련 국회보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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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관기관 쪽수

21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광주사태 관련 대비활동)
군사편찬연구소 156

22 국회 광주특위 문서검증 결과 기정단 135

23 20사단 충정 작전보고 국가기록원 43

24 지참보고 기무사 14

25 국회 문서 검증/서류제출 국가기록원 172

26
[국방부/합참/육본 보관자료-43]

광주사태(초안)
국가기록원 198

27 현안문제 군사편찬연구소 159

28 전투상보(31사단) 육본 기정단 42

29
[자료3-24] 국회자료 요구철

(광주사태 특위 1권) (국회광주청문회)
국가기록원 273

30 광주 특위문서 검증결과 국가기록원 135

31 전투상보(특전사) 육본 기정단 74

32 특전사 자료 군사편찬연구소 158

33 광주사태 자료정리 보고 육군본부 181

34 현안문제 관련 자료 육군본부 254

35 사태 관련 대비 계획 군사편찬연구소 5

36 작전참가 지휘관 참모 소감문 군사편찬연구소 255

37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군사편찬연구소 91

38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국가기록원 226

39 역사자료 광주사태체험수기 육군본부 436

34



<첨부 2> 육군대책위원회의 청문회 준비활동

         (출처: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7~8쪽, 민심부 기민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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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작전참가 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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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작전참가 수기(2)

제11공수여단 62대대장 이○○ 중령 작전참가 수기(1980.5.21.13:00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

38



토론문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노영기(조선대학교 교수)

  그동안 많은 연구와 글을 통해 군(국방부 포함)의 5 18왜곡조작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

습니다. 그리하여 육군과 국방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렵

게 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는 5 18왜곡조작에 대한 사실을 어느 정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5 18이 어떻게 왜곡조작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 또한 이 같은 기존 연구와 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이론이 없으므로 몇 가지 궁

금한 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 광주청문회의에서 만들어진 5 18 이미지를 “군 당국

에 의해 철저히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연출된 이미지였고,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왜

곡된 ‘가공의 이미지’ ”이고 이 같은 이미지가 이후에 사법처리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권위마저 

부여”됐다고 평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군이 5 18을 왜곡조작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군이 무엇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조작의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

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의 문제와 연관시켜 511위원회가 제시한 ‘511프레임’ 즉 ‘군의 기본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이 무엇을 왜곡, 조작했는가에 대한 

‘프레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수부의 왜곡 사례(5가지)는 기존의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기존 보고와 차별성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 외에 다른 왜곡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80위원회의 조직은 서술하고 있으나, 이 기구가 어떤 원칙이나 지침에 따라 활동했

는가에 대한 설명이 소략합니다. 필자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제공 사료 중 상당수는 기존에 발굴된 자료가 많습니다. 새로운 자료(12~17
권)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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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1. 5 18진상규명의 필요성

  1980년 5 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

상규명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더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면서 5 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

서의 최초 발포명령자와 집단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행방불명자 규모

와 암매장의 진실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광주 폭격 대기설, 80위원회 및 511
연구위원회의 5 18 군 기록 조작 의혹 등이 새로 밝혀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무엇보다 전두환 

회고록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5 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통합 때문이

기도 하다. 5 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

성설(語不成說)일 수밖에 없다. 5 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 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 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

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확인(팩트 체크)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전두환회고록과 지만원의 역사왜곡에 대한 법률적 대응

  1997년 12 12와 5 18재판을 통하여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5 18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2011년 5 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독립선언문’, 프랑스의‘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서 길이 빛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
베’(일간베스트 저장소, 극우와 뉴라이트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한 극우선동가집단이 여

전히 5 18의 원인과 성격, 진행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북한군이 5 18 당시 광주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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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시민군 가운데 복면한 사람들은 북한군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심
지어는 더 나아가 5 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

라는 도를 넘는 허위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두환 회고록>은 이와 같은 역사왜곡의 정점에 있다고 보인다. 전두환은 그동안 한 번도 ‘북
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출판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5 18 당시 국군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전두환 자신의 궤변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만원 등의 허위주장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면 광주시민들은 양민이 

아니고 불순분자로 취급되어 살상해도 무관한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

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헬기사격문제에 관하여도 현재까지 완강하게 그 사실을 부정한

다.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5 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계엄군의 폭력이 자위권적 차원

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것이며, 폭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군부 진압논리의 허구를 

단번에 뒤집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은 야만적인 학살이지 결코 그

들이 주장하는 자위권과 관계 지을 수 없다. 
  5 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정권의 계엄령에 맞섰던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

거나, 상해를 입거나, 연행되었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39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5 18민주화운동 관

련자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데올로기적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들로부터‘빨갱이’,‘간
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오랜 시간 동안 인격권마저 침해받아 왔다. 
  지난 2016년 6월 <월간 신동아>에 전두환 이순자 부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당시 

전두환 이순자 부부는 “5 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금시초문(今時初聞)”이라며 “그 주장

은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주장이다. 지만원의 주장을 연희동(전두환)의 주장과 연결시키지 말

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지만원 등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금까지 지만원

과 일베 등 5 18 왜곡세력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던 북한군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대부분 옮겨와

서 집대성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두환이 5 18왜곡 폄훼 세력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은 통상 자기가 경험하고 체

험한 것을 기록하는 회고록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전두환은 스스로 전두환 회고록의 서문에 

본인과 5 18은 무관하며, 당시 계엄군의 투입과 작전 지휘에 채무자 전두환이 관여한 바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5 18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이
라는 소제목 하에 상당 분량으로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한편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1)가 선고되었고,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

 1) 대법원 2003년 5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 지만원이 2002. 8. 
16. 동아일보 2면 하단광고, 2002. 8. 20. 문화일보 2면 하단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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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9년 5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

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병합된 4개2)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민사 발행금지와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판결3)의 내용과 현재 지만원이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에 4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호, 2016고단9358호, 2017고단4705호, 2017고단8331호)
이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슷하다. 5 18 당시 현장 사

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광수’(5 18 광주 북한특수군)
라고 지칭하여 대법원에서 2018. 12. 13.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난 2. 8. 국회 공청회에서

의 북한 특수군 개입 허위사실 유포도 동일한 취지이고, 지만원과 뉴스타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되었고, 전두환회고록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되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는 광주지방검찰청이 2018년 5월 고(故) 조비오 신부

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있다. 5 18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

소사를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

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적어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전두환의 형사재판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2018고단1685호)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 및 배포

대법원 2013도6326호, 서울중앙지법 2013노619호,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6321호(대법원 2013년 11월 14
일 선고, 2013도6326호 사자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 ‘지만원이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탈북자들

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

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등 허위사실 적시

 2) 지만원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4건(2016고단2095호, 2016고단

9358호, 2017고단4705호, 2017고단8331호)5 18 당시 현장 사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광수’(5 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여 기소된 사건

 3) 지만원 뉴스타운 발행금지청구, 손해배상판결 2018. 12. 13. 대법원 확정(대법원 2018다264932호, 광주고

법 2017나13785호, 광주지법 2016가합51950호)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천만원, 원고 백성남에게 200만원,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
영선, 김양래, 5 18기념재단,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5 18구속부상자회, 5 18민주화운 부상자회, 광주구천

주교회유지재단에게 각 500만원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법 2015카합636호)
지만원은 뉴스타운에

‘5 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하여 야합해 일으킨 여적 폭

동이고,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700명의 5 18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5 18단체

들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특수부대원들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허위사실 기재, 
‘5 18사태는 고정간첩들과 북한 특수군 600명 등이 연합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 작전이었다. 광
주에 민주화 시위는 없었고, 민주화 시위를 지휘한 광주인은 없다.’고 허위사실 기재, 5 18 당시 현장 사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광수’(5 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

칭, ‘원고 박남선의 사진을 북한특수군으로 침투한 황장엽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원고 심복례의 사진을 

북한 특수군 홍일천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원고 곽희성의 사진을 북한특수군 권춘학이라고 허위사실 기

재’, ‘망 백용수의 사진을 북한특수군 김진범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광주 정평위 신부 5명,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북한원전의 15구 시체사진을 담은 사진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간

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위 사진집을 제작배포하여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허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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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청구)도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4부에서 2018년 9월 인용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처음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문

제 삼았던 것보다 훨씬 많다.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리와 판단을 받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고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4일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전두환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리는 편법으로 최근 전두

환 회고록 1권을 다시 출판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전두환이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판하는 행위

가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나머지 허위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문제제기하

고 바로잡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5 18재단을 비롯한 <전두환회고록>의 민사재판 채권자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비판을 

침묵시켜서 5 18을 성역화하거나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통

해 저자인 전두환과 그의 아들이자 출판자인 전재국이 ‘합리적 의사형성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를 금지하고 싶을 뿐이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결정과 1심 본안 판단이 선고되었지만 법률적 대응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

작이다. 5 18 역사왜곡행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해결할 숙제

가 많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지만원 등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5 18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끝까지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5 18 당시 북한군개입설이나 헬기사격, 암매장 등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5 18 진상규명조사위원

회의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다행히 대부분의 쟁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

다. 객관성이 담보된 사법부의 판단이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긍정적 디딤돌이거나 촉매

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전두환의 출판의도와는 달리 오히

려 5 18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5 18망언에 대한 법적대응

  현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

깝게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호 판결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2012년 대법원은 ‘피고인 지만원의 글이 5 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5 18피해자 개개인을 특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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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은 극우논객 지만원과 함께 국회

에서 공청회를 열고,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적 망언을 했다.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왜곡과 폄훼는 이제 인터넷 공간을 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 버젓

이 공론화를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5 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처

벌 조항 신설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회원국들에게 종교 인종적 혐오선동의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와 협약

을 채택하였고,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홀로코스트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도 1990년 제정된 게소법(Gayssot Law)에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

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죄와 관련하여 일제침략행위 부정을 처벌하는 법안, 반인륜범죄와 민

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5 18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

되고는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노
엄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학자는 역사부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역사적 사실의 진위여부는 역사적 평가와 시민사회의 토론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

고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나 공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과 자치에 바탕을 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기본원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의 내재적 한

계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접 규정한다. 따라서 왜곡되지 않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하고, 사실(팩트) 자체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개진이나 평가와 판단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다양

한 의견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의 논의 구조인 것이다. 
  한편 유럽의 역사부정죄의 제정 배경이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부정

죄 처벌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한국에

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역사부정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당국가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폐해

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5 18 왜곡은 

5 18유공자와 호남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지역차별과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유럽에서 역사부정행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폐해로 이

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역사부정죄가 문제되었던 맥락과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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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5 18역사왜곡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이어서가 아니라, 호남이나 5 18
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중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북유럽국가나 영국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

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18 역사왜곡에 대한 해결책이 오로지 형사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정력으로 해결

하는 것이 먼저이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형사처벌 또한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자정력에 의한 해결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재의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임

계점을 넘었고, 그냥 방치하기에도 수인한도를 넘었다. 5 18의 왜곡과 폄훼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적인 구제책도 상징적일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 현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지

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왜곡은 일상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 형사처벌을 빼고 정치, 사회, 문화적 방안만으로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5 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필

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논의는 다른 역사적 

사안에 비추어 5 18민주화운동만을 더 특별하게 취급해달라는 특혜를 바라는 취지가 아니다. 5
18 역사왜곡의 문제는 망국적인 지역감정(호남비하)와 색깔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5 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은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

되어야 역사부정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주장과 같이 정당화 논거는 5가
지로 제시될 수 있다.
  보통 역사적 사안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고,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화 논거

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진실 논거). 그러나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단순히 진실에 반

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를 넘어서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행위를 부인하는 것

이다. 이는 인간존엄성 침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반

인륜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인간존엄 논거). 더구나 

호남이나 5 18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초한 혐오표현이고(소수자차별 논

거), 생존하는 유족과 관계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여전히 현재진행형

인 모독, 왜곡, 폄훼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피해자 논거+현재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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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처벌의 공백을 막고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규제방안은 마련될 필요가 있

다. 다만 처벌조항을 마련하더라도, 구성 요건에서 공연성 요건과 권리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하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완충제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조항도 넣어서 부작용과 남용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왜곡이 일상화되

고 더 광범위하게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규제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적 병리현

상과 범죄행위에 대해 법 없이 방임하자는 것이다. 이는 법의 무기력과 게으름을 자초해서 처벌

의 공백과 범죄를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피해자는 비단 5 18 희생자와 광주시민만이 아니다. 오
히려 팩트 체크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 속고 있는 일부 국

민들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다. 5 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일이다. 괴벨스와 카뮈의 말은 2019년 대한민국 

사회가 반면교사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거짓말을 처음 들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들으면 의심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 믿게 된다’ - 나치 선동가 괴벨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 알베르 카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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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김남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1. 5 18민주화운동 미완의 과제

  5 18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을 알 권

리,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를 실현할 권리, 피해자 명예회복, 손해배상 및 정신계승의 과제를 

미완인 채 안고 있다. 1997.4.17.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신군부세력의 내란

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행사에 의한 민주화운동)마저 왜곡 폄훼하는 세력

들이 존재하고 있다.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 18민주화운동은 권위적 정권이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고 있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죄지은 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

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벌은 부정에 대한 부

정으로 원래의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면은 회복기회를 박

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면은 법규정이 안고 있는 결함과 잔인함을 완화하기 위해 자비를 베

푸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전제는 범죄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1) 그런데 1997.12.22. 사면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가 석방된 것은 반성 없는 화합의 명분하에 이뤄진 것으로 훗날 계속되는 역

사 왜곡의 단초가 되었다. 최근 5 18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주

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장은 진실한 증거에의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에 의해야 할 것이다. 표
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

에는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검찰의 조사를 거쳐 사법부의 재판이 확정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밝히지 못한 진상을 규명

하여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적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2018.9.14. 시행된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진상규명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특별

법에 의해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1)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1996년 “인권 침해자의 불처벌(impunity)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

으로 부응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당하고 지속하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 화해의 요소로서 용서란 피해자가 

침해의 가해자가 누구인자 알아야만 하고 가해자가 참회를 보일 때에만 가능하다. 정의에 대한 권리는 국

가가 가해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리고 국제법상 중대범죄

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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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 및 진실왜곡 조작의혹, 민간인 학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촛불혁명이 요구한 민주와 법치에 입

각한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과거의 민주 인권 입헌주

의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승계하는 세력이 다시는 무력에 의해 정권을 탐하거나 역사

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지 못하도록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 5 18역사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5 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이 

인터넷과 출판물뿐만 아니라 국회 공청회에서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 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

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나

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헌법 직접적 제한규범(제21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마땅히 규제되어져야 한다. 그 규제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5･18역사왜곡에 대한 법적대응방안

법적분류 규제방법 규제내용 비고

민사법적

규제

보전처분

가압류 채무자 소유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등 

금지가처분 

위반행위시 

벌금 부과

본안소송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손해액입증

특별법 제 개정안2) 왜곡 혐오 등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명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법적

규제
일반 형법

모욕죄(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친고죄

명예훼손죄(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반의사불벌죄

사자 명예훼손죄(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친고죄

 2)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2호, 
2014, 80면.

52



법적분류 규제방법 규제내용 비고

형사법적

규제

일반 형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반의사불벌죄

특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제1

항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반의사불벌죄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제20대 국회 6개 

법안 계류 중

행정법적 

규제3)
행정처분

시정명령 혐오표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 불복시 행정소송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형사법적 처벌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5 18왜곡 폄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방안

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개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박

지원, 김동철, 이개호, 박광온, 이석현, 이철희의원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5 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법률 제70조의1(벌칙)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5 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70조의2(위법성조각사유)에 “전조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

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5 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

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3)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

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

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

제50조(과태료)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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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8장 벌칙에 규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4)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5 18왜곡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안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표 2> 제20대 국회 5･18민주화운동등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안자 제안 법률안 개정안

박지원

의원등

38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6)

제8조(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등 금지)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 18민주

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철

의원등

17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7)

제8조(벌칙) 공연히 5 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개호

의원등

41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8)

제8조(비방 왜곡 날조 및 선동에 대한 금지) 5 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5 18민주화운동 또는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단의 죄를 저지르거

나 그 죄를 도운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서, 방송,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그 밖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4) 김재윤, 5 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25 253면.

 5) 제19대 국회에서는 김동철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반인륜범죄및민주화운동을부인하는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안, 최민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으나, 2016.5.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폐기되었다.

 6) 의안번호 2000065, 2016.6.1.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7) 의안번호 2000208, 2016.6.14.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8) 의안번호 2001006, 2016.7.20.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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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제안 법률안 개정안

박광온

의원등

11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9)

제8조(5 18민주화운동 비방 왜곡 날조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를 하거나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 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 

하거나 5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3. 문서, 도화, 그 밖에 표현물의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이석현

의원등

24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10)

제8조(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 18민주

화운동의 가치를 부인 폄하하거나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희

의원등

166인

5 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11)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5 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8조(5 18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3.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제1항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

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철희의원 대표발의안은 발의자가 166명에 이르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른 점, 5 18민
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

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 

5 18민주화운동을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 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9) 의안번호 2014983, 2018.8.21. 제안, 2018.11.12.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10) 의안번호 2018609, 2019.2.13. 제안, 2019.2.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상태이다. 
11) 의안번호 2018768, 2019.2.22. 제안, 2019.2.2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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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 18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

는 점, 5 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

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 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

는 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 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연히 진행한 토

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법성조각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할 것이다. 

4. 마무리

  발제자의 5 18역사왜곡과 법적대응에 관한 발제는 실제 법원에 계류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

로 정리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관련된 소송에서 헌신적으로 변론에 참

여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9.2.22. 발의된 이철희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으나, 진실한 사

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에 한정하고 허위 사실은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지만원이 북한군 특수군 

개입설은 학술 연구목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

떻게 생각하는지요? 
  둘째,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여부를 피해

자의 고소권 행사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형법적 체계정합성의 차원

에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상 처벌 규정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56



사회: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발표: 김형중(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정명중(전남대학교 교수)

발표 3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뚝섬 무지개에 대하여 -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뚝섬 무지개에 대하여 -

김형중(조선대학교 교수)

증상으로서의 ‘다큐 소설’

  지만원의 뚝섬 무지개1)는 장르가 모호한 텍스트다. 스스로는 ‘다큐 소설’이라 칭했고, 읽히기

에는 자서전으로 읽힌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엔 다루고 있는 사건들과 화자 간의 거리가 

전혀 없고, 소설이라 하기엔 화자의 실제 삶이 아무런 플롯이나 문학적 장치 없이 연대기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게다가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내면’이 없다.
  자서전은 고백의 양식, 곧 고백해야 할 내면을 가진 근대적 주체의 양식이다. 글쓰는 이가 스스

로를 성찰과 반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라야, 자서전은 쓰일 수 있다. 가령 역사상 자서전 

문학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루소의 고백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면을 속속들이(Intus et in cute) 

  나는 전에도 결코 예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 성취를 모방할 사람이 전혀 없을 기획을 구상

하고 있다. 나와 같은 인간들에게 한 인간을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데, 그 인간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오직 나뿐이다. 나는 내 마음을 느끼고 인간들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보아온 어느 누구와도 같게 생기지 않았다. 현존하는 어느 누구와도 같게 만

들어져 있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 내가 더 낫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다르다.
  나는 1712년 제네바에서 시민 이자크 루소와 시민 쉬잔 베르나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2)

  루소가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은 바로 자신, 지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이다. 이때의 ‘자신’이 이른바 ‘이상적 자아’(상상적 동일시에 의해 ‘~처럼 되고 싶은 자아’)나 

‘자아 이상’(상징적 동일시에 의해 ‘~ 하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어

지는 루소의 고백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나 추

행까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그런 행위의 의미에 대해 질문학고 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찰적 내면이 그의 고백록을 걸작이게 한다. 말하자면 자서전은 ‘대자적’ 장르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글쓰기, 다시 말해 ‘의심’과 ‘회의’를 확실성의 준거로 삼는 데카르트적 주체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서전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1) 지만원, 뚝섬 무지개, 시스템, 2018.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2) 장 자크 루소, 고백록 1, 이용철 옮김, 나남,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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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뚝섬 무지개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심과 회의’, 
곧 성찰하는 내면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책은 ‘얼마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는 실제 지만원(그런 게 있다면)이라기보다는, 그의 이상적 자아 혹은 자아 이상에 

의해 상상되고 상징화된 ‘화자 지만원’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화자’는 이른바 서사 

이론에서 말하는 ‘믿을 수 없는 화자’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부터 이 책을 문학 비평가의 명함을 걸고 ‘문학적으로’ 읽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내가 아는 ‘문학’에 대한 정의들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진부한 

언어와의 결별’인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문학적이라 부를 수는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나는 책 속에서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인간상을 찾아냈다. 출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다.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내가 말하는 자유인이란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신념과 소신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한다. 20대에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하

는 황야의 무법자를 보았다. 인습과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스스로 정한 자기 규율과 신

념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부러웠다. 그 후 영화 속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내 인생의 우상(idol)3)이 되었다.(프롤로그) 

  일생을 통해 가장 잔잔한 평화를 누렸던 이 시절, 가을 나비의 지친 몸짓에서도 인생이 보

였고,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인생을 읽는 듯 했다.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모두에 의미가 

있었다. 때로는 섬세해지고,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센티해지기도 했다.(p.64)

  가을이 되면 찾아드는 낭만의 병, 우수(melancholy)4)! 열아홉, 스무살 때에는 스치는 바람결

과 흔들리는 풀잎에서 우수를 느꼈다. 그리고 그 우수는 마흔 두 번째 가을에 한 번 더 찾아 

왔다.(p.336) 

  너무도 진부해서 문학적으로는 읽을 수 없다면 (그 수많은 문헌들의 인용 출처조차 제대로 밝

히지 않고 있는 이 텍스트를 사료나 다큐로 읽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번째 인용

문이 아마도 그 실마리가 될 법하다. 이 텍스트는 프로이트가 말한 일종의 ‘타협형성물’이다. 스크

린에 비친 이미지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 이미지에 매혹된 실제의 주체(주체 이전의 전주

체)5), 이상적 자아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상적 자아란 실은 기의 

없는 기표이기 때문이다)과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현실 속의 자아는 항상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다큐와 소설의 갈등이 ‘다큐 소설’이라는 기이한 합성 

명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 그리고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그런 ‘타협 형성물’을 ‘증상’이라고 불

렀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신경증적(혹은 정신증적) 주체는 증상으로 도피한다. 

 3) 이 영어 병기는 도대체 뭘까?
 4) 이 영어 병기는 또 뭘까?
 5)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주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체’는 타자의 욕망과의 환

상적 관계를 횡단하는 한에서만 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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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 영웅들

  증상은 해석되어야 하는바, 텍스트 초입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6)에서 드러나는 외모 콤플렉스

(자타공인 잘생긴 얼굴과 천재성, 그러나 작은 키와 체중)가 눈에 띄지만, 인신공격은 피해야 할 

터이니 이에 대해서는 길게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상상적 동일시’(이상적 자아)와 ‘상징

적 동일시’(자아 이상)에 관한 지젝의 언급을 분석의 실마리로 삼아 보자.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간의 관계(이상적 자아Idealich와 자아 이상Ich-Ideal)는 (미
출간 강의에서의) 밀레의 구분을 빌리자면 ‘구성된’ 동일시와 ‘구성하는’ 동일시 간의 관계와 

같다. 간단히 풀이하자면 상상적 동일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아할 만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이고, 상징적 동일시는 우리가 관

찰당하는 위치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위치와의 

동일시이다.7)

  ‘이미지’와의 동일시와 ‘위치’와의 동일시, 라캉의 ‘시각’과 ‘응시’에 대응하는8) 이 두 종류의 동

일시(실은 후자가 전자를 지배한다)가 바로 알튀세르가 말하는 ‘호명 테제’의 진의일 것이다. ‘이
데올로기는 개인이 세계와 맺게 되는 상상적 관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종류의 동일시를 통

해 세계를 이데올로기적인 환상 속에서 마치 자명한 것인 양 구조화한다. 우리는 이상적 자아를 

통해 ‘상상적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 이상을 통해 ‘상징계’ 속의 어떤 위치에 이데올로기적 

주체로서 자리 잡는다. 
  뚝섬 무지개 거의 대부분이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의 산물이므로 저자의 이상적 자

아와 자아 이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만한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인상적인 장면만 

옮겨 본다.

  벌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계급 자랑, 성질 자랑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무엇인가 달라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폴레옹과 한니발을 생각했

다. 만일 그들이 내 입장에 서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를 생각했다. ‘그분처

럼 훌륭한 위인도 아무런 잘못 없이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잘났다고 

이만한 수모에 자존심을 상해야 하나.(p.214)

  이명박 퇴진 집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연말은 기부의 계절이다. 
빨갱이들은 연말 대목을 보기 위해 문근영을 이용한 것이다. 기부금 잘 내는 배우 등 돈 있

는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모금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문근

영에게 광고 모델료가 쇄도하게 해서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양에 

 6) 이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이 불법으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키와 체중을 속여 육사에 입학했단 사실

을 ‘낭만’과 ‘목가’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미담처럼 이야기한다. pp.22~34. 참조.
 7)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새물결, 2013, p.176.
 8) 자크 라캉, 세미나 11, 맹정현 이수련 옮김, 새물결, 2008,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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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입지가 굳어지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기부금의 계

절인 연말특수 계획이 탄로 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좌익들이 뗑비 떼처럼 일어난 것이다. 언론

이 소리를 키울수록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래서 저들의 연말대목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이 

내가 공격받은 데 대한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p.463)

  첫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어떤 ‘이미지’들과 자신을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지를 보여준다. 나폴

레옹과 한니발, 그리고 심지어 예수! 앞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거론한 바 있지만, 다른 지면에서

는 이사도라 던컨(무용가), 잭 도슨(타이타닉의 남주인공 디카프리오), 헤스터 프린(주홍글씨의 

여주인공), 그리고 맥아더를 포함한 몇몇 미군 장군들(한국 장군으로는 유일하게 채명신)도 거론

된다. 책을 통해(돈키호테나 보바리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배웠다고 자주 말하는 그의 독

서편력이 대체로 짐작이 되는데(그는 많은 책들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책의 제목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영웅전과 위인전들이 주였을 듯싶다. 영웅, 장군, 건맨, 영화주인

공들이 그의 이상적 자아였던 셈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어떤 ‘위치’와 자신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문근영을 이용한 “빨갱이들의 연말 특수 계획”
을 문제삼은,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국가 수호의 영웅이다. 그에게 세계는 여

전히 빨갱이들과 전쟁 중이고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전장에 있다. “항재전장!”(p.162) 그에 따르

면 이 말은 “옛날 1960년대에 군에 유행되던 말이었다. 항상 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

이었다.”(p.162) 상징적 동일시는 (타자의)응시의 산물이라고 했다. 내가 보여지는 입장(응시의 자

리)에서 만족할 만한 나의 위치 찾기가 자아 이상이 하는 역할이다. 그는 그 위치를 찾았고 아주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다. 그 위치는 전쟁 중인 국가, 그러나 아주 오래된 국가(주의)의 최전방 어

디쯤이다.
  전쟁 중인 국가의 최전방 논객(상징적 동일시)의 위치에서 영웅의 풍모로(상상적 동일시) 싸우

는 자 . 그런데 이상적 자아가 위대할수록(가령 예수!), (전)주체는 망상과 편집증에 쉽게 노출

된다.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정신승리법과 (현
실적부심을 통과하지 못한) 망상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박해 편집증과 구세주 망상은 그런 

거대한 정신 승리법의 한 종류다. ‘문근영이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의 외조부가 비전향 

장기수였다 따라서 이명박 퇴진운동에 자금이 필요한 빨갱이들이 문근영을 연말특수 계획으

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탄압을 무릅쓰고 내가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서 탄압 받았

지만 그것은 절대자가 내게 준 운명이므로 나는 위안을 얻는다’. 이런 식의 기이하다 못해 기괴한 

논리의 곡예(편집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를 나는 그 유명한 ‘슈레버 판사’(하나님의 빛을 항문으

로 받아 구세주를 잉태하리라)의 사례 외에 들어본 적이 없다. 
  지만원을 두고 (정신분석학적 견지에서) ‘주체’라 부르기 꺼려지는 이유, 그리고 ‘내면’이 없다

고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젝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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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 동일시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사이의 이런 상호

작용은 주체를 소위 일정한 사회적 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라캉 

자신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그 메커니즘은 바로 주체가 자신에게 ‘위임된 역할’을 맡는 방식이

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호명의 ‘원의 사각’은, 즉 상징적 동일시와 상상적 동일시의 순

환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잔여물을 남긴다는 점이다.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 연쇄

의 ‘누빔’이 모두 일어난 후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그 유명한 ‘케 보이?’로 표기될 수 있는 어

떤 간극이, 구멍이 항상 남겨진다. 즉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도대체 무엇

을 원하고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가?’9)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주체는 일정한 사회적 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된다. 말
하자면 전장의 논객 같은 위치 속에 말이다. 그러나 지젝에 따르면 그런 통합은 대체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잔여, 구멍 같은 것을 남긴다. 그 잔여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응시하는 

대타자를 의심하게 하고 질문하게 한다. ‘나를 응시함으로써 나를 어떤 위치에 붙박아두는 너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이냐?’(케 보이?). 
  라캉은 이를 두고 ‘히스테리적 담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한 주체의 확실성은 항상 의심에 의

해 구성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만원은 대타자로서의 (오래 전부터 항상 전쟁중인) 국가

를 의심하지 않는다.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대타자의 응시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는지 회

의하지도 않는다. 주체란 데카르트와 함께 탄생했다고들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만원은 아

마도 주체가 아닐 것이다.

고정지시자 ‘빨갱이’

  지만원이 회의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 그의 발화들이 국가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일관

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데올로기는 과학과 달리(엄밀하

게는 과학도) 모순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이데올로기적 담화들에는 모순

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봉합하고 일관되게 통일

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고정 지시자’(고정 간첩이 아니라) 혹은 ‘누빔점’이 

그것이다. 아래 인용문들은 뚝섬 무지개 여기저기서 발췌한 것들이다.  

  마치 군인의 전부인 것처럼 신봉해 왔던 체력단련은 몇몇 생도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만큼 

고문과 중노동에 해당했던 반면, 그것이 훗날 장교로서의 프라이드나 리더십을 키우는데 긍정

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가장 많은 기합을 받고 자란 생도, 가장 단련된 체력을 쌓았

다는 생도가 훗날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다는 증거도 없다.(p.53)

  최소한 이 문장들을 쓸 때, 지만원은 오래된 군대의 얼차려 문화를 비판하는 합리주의자다.

 9)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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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와 그 뱀을 가져갔다. 어린 마음에 모두는 그 뱀이 창경원에 갈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연대장님 등 어른들이 보신용으로 삶아 

드셨다고 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후회를 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하나의 생명을 

절단 냈기 때문이다.(p.145)

  이 문장들을 쓸 때, 지만원은 뱀 한 마리의 죽음에도 죄의식을 느끼는 (의사)생태주의자처럼 보

인다. 그러나 이 문장들 직후 두 페이지만 넘기면 이런 문장들도 눈에 띈다.

  네 대의 미군 전투기가 마치 독수리처럼 수직선으로 내려 꽂혔다. 야자수 높이에서 다시 

날아오르면서 사정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나뭇조각이 야자수 숲 

위로 날아오르고, 연기가 온 마을을 자욱하게 덮었다.
  “따다다다닥 쾅 ” 한 마디로 장관이었다. 이런 것을 보고 전쟁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구

나 싶었다.(pp.147~148)

  이 문장들을 쓸 때, 뱀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던 그는 돌연 전쟁광처럼 보인다. 한 

마을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을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는다. 포
연의 장엄함이 그에게는 예술처럼 보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

니라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들이 장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적지 않은 도장 값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p.477)

  1997년 말지(지만원은 김대중의 적화작전이 실행되기 전까지 이 잡지가 빨갱이 매체라는 사

실을 몰랐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이중으로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이 잡지가 빨갱이 매체가 아니고 

그가 이 잡지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에 기고한 글의 일부인 이 문장

들을 쓸 때, 그는 정경유착에 반대하고 군 예산 집행 ‘시스템’10)의 효율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자로 보인다. 
  합리주의자이면서 생태주의자이면서 전쟁광이면서 신자유주의자이면서 시스템 신봉자인 국가

주의자 . 인용하지 않았지만 어떤 구절들에서 그는 친미주의자이고, 다른 구절에서는 유교적 

가치의 신봉자이다. 또다른 구절에서는 ‘광주에는 여성에도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여성혐

오자이자 아태재단에서는 ‘영구분단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말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던 자칭 일

급 강사다. 그러나 지만원은 이런 모순을 ‘모른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오류와 모순을 ‘모르는’ 법

10) 그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거의 강박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이다. 이 책을 

낸 자신의 출판사 이름이 ‘시스템’이고,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시스템클럽’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시스템공학 박사로 그와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다. 나로서는 시스템 강박적인 사고와 편집증적 사고의 유

사성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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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많은 기표들의 모순을 봉합하면서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누벼주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지젝은 이렇게 답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 장에서 실정적 내용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한 장을 동일한 것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원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떠도는 기표들’이 어떤 ‘매듭’(라캉이 말하는 누빔점)의 개입에 의해 통일된 장으로 구축된다

는 것이다. 즉 매듭에 의해 그 기표들이 누벼지면서 미끄러짐을 멈추고 의미가 고정된다는 것

이다.11)

  합리주의, 생태주의, 신자유주의, 친미주의 같은 원-이데올로기소들은 부유하는 기표들이다.  
애초에 이 이데올로기소들에 일관성이나 통일성이란 없다. 그러나 어떤 누빔점, 곧 고정지시자가 

등장해 그 기표들을 하나의 일관된 매듭으로 묶는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만원의 경우 

그 고정지시자는 ‘빨갱이’다. 그가 5 18 당시 광주에서 암약했다고 주장하는 1,200명의 ‘광수들’ 
사례는 식상해서라도(실은 어이없어서) 제쳐두더라도(그의 편집증적 망상의 절정이지만), 그가 빨

갱이란 말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인용문이 잘 보여준다. 

  최홍재 홍진표 하태경 등 대표적 얼굴마담들이 “이제부터는 애국자가 되겠다”며 전향을 공

표했다. 전향 발표와 함께 이들은 ‘뉴-라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지층을 확대했다. 모든 언

론들이 이들을 프리마돈나로 띄웠다. 모든 우익들이 탕아가 돌아왔다며 환호했다. 12명이 국

회의원이 되었고, 150여명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 국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지금도 여

야 없이 보좌진 세계는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사파들의 전향은 힘을 쟁취하

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 뿐이다.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다’(p.453)

  만약 뉴라이트마저 좌파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150여 명이 주사파라면(그는 또한 자신을 재판

한 판사들의 대부분이 빨갱이거나 빨갱이들의 관리 대상이고, 한국 언론의 대부분이 빨갱이 언론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도 포함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마저 한국의 적화 경향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빨갱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헤아리기 힘들다. 그 빨갱이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의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개혁

되어야 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야 하고, 미군의 시스템을 본받아야 하고, 전쟁은 예술이 되

어야한다. 그런 방식으로 ‘빨갱이’는 떠도는 기표들의 매듭, 곧 고정지시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표가 무수한 기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표에 실정적 내포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빨갱이란 말이 조선일보와 뉴라이트와 세월호와 위안부 피해자와 5 18과 천안함과 

4 3항쟁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면 도대체 빨갱이라는 말에 어떤 내포가 있을까? 지젝이 들고 있

는 재미있는 예에서처럼 ‘스카페이스’는 그가 설사 얼굴의 흉터를 지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스
카페이스’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의 없는 기표가 그를 ‘스카페이스’란 은유에 달라붙을 수 있는 

모든 기표들을 누비고 고정시킨다. 가령, 잔혹함. 음모, 어둠, 폭력, 마약, 테러 등등. 고정지시자는 

11)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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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기의 없는 순수 기표로서 다른 기표들에게 매듭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지만원에게는 

‘빨갱이’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소들의 매듭을 제공한다. 

애타게 빨갱이를 찾아서

  그렇다면 라캉의 어법을 빌려 표현할 때 지만원에게 빨갱이란 말은 빨갱이 (그는 현대 좌파들

의 조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전혀 모른다. 실은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라면 죄다 좌파라는 사실

도)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보다 더 빨갱이 같은 무엇’(대상 a)을 지시한다고 말해도 

좋겠다. 이 기표 주위로, 5 18, 4 16, 4 3, 천안함, 촛불시위 같은 기표들이 매듭을 만든다. 지만원

의 눈에는 보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 역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만원의 눈에‘만’ 보이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9개 줄을 놓고 군과 안기부와 검찰 및 법관들은 겉만 읽었고, 나는 속을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나만 보게 된 것이다.(p.414)

  검찰자료와 안기부는 수십 개 페이지에 걸쳐 낱개 항목들만 나열해 놓았을 뿐, 이를 통계

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의미 있는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다. 통계학에 훈련된 분석가가 없었

기 때문이었다.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이고, 검찰이나 안기부처럼 

항목들만 나열해놓고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pp.414~415)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만 보일 때 자신의 시각이

나 의식 상태를 의심한다. 그러나 ‘케 보이’가 부재하는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의심이 없다. 그리고

는 확신 속에서 기꺼이 박해받는 예언자가 되고 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 
  그런데 빨갱이라는 고정지시자가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가령 한

국이 북한 주적론을 포기하거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거나, 5 18이 국가 폭력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빨갱이라는 고정지시자로 자신의 상징체계를 구축해 온 

(전)주체는 어떻게 될까? 이른바 ‘투케’를 경험하게 된 주체는 ‘실재와의 어긋남 만남’을 통해 엄밀

한 의미에서의 ‘주체’가 될 수도(맥동적으로나마) 있으리라. 그리고는 ‘민주주의’나 ‘진보’ 같은 다

른 고정지시자를 통해 새로운 상징체계를 구조화하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실재와의 만남을 증상으로의 도피를 통해 기피한 주체는 이미 명백해진 사실 앞에서도 

자신의 고정지시자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빨갱이’는 적화되어 가는 사회가 욕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주체가 욕망하는 것이다. 빨갱이는 지만원의 ‘대상 a’다. 빨갱이가 

‘항상’ 있어야만 그는 ‘항재 전장’의 이데올로그라는 상징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빨갱

이는 실정적 내포를 지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하려면 실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

다. 즉 그것은 고정지시자로서의 기의 없는 기표이다. 그럴 때 환상과 이데올로기는 편집증적인 

수준에 이르고 정신은 파산한다. 그리고 여기 한 파산한 정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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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다.  

  꽃밭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어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 땅에 보기 흉한 소녀상을 전봇대처

럼 많이 세우는 것은 위안부의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위안부의 나라로 인식되게 하는 

해국행위를 뿐이다. 겨울이면 이 위안부 소녀들은 목도리와 스카프와 고급 담요로 치장된다. 
이를 바라보는 여식 아이들은 “엄마, 나도 위안부 될래” “엄마 우리 할머니도 훌륭한 위안부

였지?” 참으로 기막힌 정서가 자라난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외국인들은 웬 한국에 위안부가 

천지로 깔렸느냐며, 나이든 한국의 할머니들을 일본군 위안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

다.(p.509)

  이것은 명백한 광기다.

보유 : 그는 병식이 없어서

  푸코도 아감벤도 공히 지적하는 것이 생명정치의 확산에 따른 ‘의학의 권력화’ 현상이다. 실제

로 우리는 권력과 의학이 착종되는 여러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 안전 메커니즘의 등장과 함께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악이자 위법이 되는 시대다. 정신의학의 경우도 사정은 유사해서 범죄자의 

정신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사법 권력에 개입해 일종의 면책 특권을 행사하거나 처벌 가능함을 판

정하곤 한다.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 여부의 판정은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정신분석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소간 정신증적이거나 신경증적이다. 이 말은 전두환

이나 지만원 같은 이들과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증상의 경중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만원은 편집증적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모두 얼마간은 편집증적이다. 이런 식의 

결론은 우리 또한 광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경계의 말이 될 수도 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

만의 악을 ‘진부함’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유 없이 진부한 우리 모두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문명 전체에 대한 경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반화는 아이히만이라는 악인이 범

한 죄의 크기와 특수성을 지워버릴 위험을 수반한다. 누구나 아이히만이라면 그를 처벌할 정당성

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신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얼마간 편집증

적이라면 편집증 속에서 발화한 저 독하고 잔인한 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지만원의 텍

스트를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살펴보면서 내내 들었던 의문이 이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한 지금까지 그에게는 병식이 없어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다녔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그의 눈에는 도처에 빨갱이들이 즐비

해서 아마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여생도 병식 없는 채로, 끝내 국가주의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

서 ‘항재전장’의 주체 위치를 고수하다 삶을 마감할 듯하다. 정신분석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

대한의 저주가 고작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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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뚝섬 무지개에 대하여 -

정명중(전남대학교 교수)

  김형중 선생(이하 ‘필자’)의 글은 지만원의 ‘다큐소설’이라는 모호한 텍스트 뚝섬 무지개를 정

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필자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선 “전쟁 중인 국가의 최전

방 논객(상징적 동일시)의 위치에서 영웅의 풍모로(상상적 동일시) 싸우는” 편집증적이고 망상적

인 자아(‘주체’가 아닌)를 발견합니다. 이어 지만원식의 기괴한 논리의 곡예와 온갖 이데올로기들

의 협잡물을 지탱해주는 누빔점으로서 ‘빨갱이’라는 텅 빈 기표에 주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를테면 인지부조화나 확증편향과 버무려지면서 ‘광기’의 텍스트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단언하건대, 이 글이 입증하고 있는 지만원이라는 한 인물의 정신적 파산의 면모에, 그 기괴하

고 우스꽝스러운 풍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딱히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너무

도 명확하고 게다가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글의 말미에서 “그의 눈에는 도처에 빨갱이

들이 즐비해서 아마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여생도 병식 없는 채로, 끝내 국가주의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항재전장’의 주체 위치를 고수하다 삶을 마감할 듯하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

떤 가학적 희열조차 느꼈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물론 이 역시도 정제된 표현

입니다만!) 
  ‘작가(?)’ 지만원의 얼토당토않은 온갖 언행과 악명에 대해 이 자리에서까지 굳이 장황설을 늘

어놓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라면 웬만해서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이 ‘정신 

나간’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지적 노동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적잖이 곤혹

스러웠을 필자의 마음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만원 당사자의 입장에서

라면 이는 매우 과분한 대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아쉬움은 필자가 애초에 설정

한 논의 범위(지만원의 뚝섬 무지개 분석)를 벗어난 지점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딱히 필자를 겨

냥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주위에 시쳇말로 ‘또라이’들이 참 많기도 많습니다. 이 또라이들의 언행을 일일이 문제 삼고 대

응해봐야 그런 우리가 오히려 또라이가 될 난처한 지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라이들

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관심이 최고입니다. 한데 문제는 이 또라이들이 특정한 계기로 세력화되거

나 집단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층위와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만 봐도 지만원은 그냥 또라이입니다. 그의 정신

적 파산과 망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 파산자를 추앙하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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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세력들의 면면을 일일이 주워섬기지는 않겠습니다

만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만원의 정신적 파산을 입증하는 것과 지만원을 추종하고 독려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양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그 세력들조

차 정신파산자의 무리로 치환하고 이어 인식의 지평에서 괄호처리 해버린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치가 결과적으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세력들의 뻔뻔함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맹신자 그룹에서 나타

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곧 미미한 개인들이 집단에 

삼투함으로써 자신들의 하찮음을 혹은 취약한 자존감을 일거에 상쇄해보겠다는 식의 초조함이 

갖은 폭력의 형태로 사방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앞에 두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의 불합리함을 나무라봐야 쇠귀에 경 읽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팩트’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헛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팩트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애석하지만 

인지부조화(정신승리)나 확증편향(보고 싶은 것만 보는) 같은 개념으로 그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사태를 설명하는 것과 그 사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늘 초조한 자들, 불안한 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굳이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 노예들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영향관계’란 영향을 주는 자의 일방향적인 권력이나 수사(rhetoric)에 의해서 작

동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영향 받는 자의 원초적인 의지와 욕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영향관계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정신 나간’ 세력들의 관계도 마찬

가지입니다. 문제는 그(필자의 표현대로 “박해받는 예언자”)를 기꺼이 추종하려는 자들의 집단적 

의지와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일은 한 일탈적인 

개인의 정신을 분석하는 것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이 일이 87년 이후 한국 사회 민

주화의 장정 전모를 샅샅이 톺아보는 일, 게다가 그 저류와 표면을 흐르고 있을 특정한 집단적 

감성과 망탈리테의 동역학 그 전체를 묘사하고 분석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극도로, 게다가 병리적으로 세분화된 ‘사회적 혐오’의 스펙트럼들(지역혐오, 젠더혐

오, 인종혐오, 계급혐오, 세대혐오, 소수자혐오)이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 유통되고 있다

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또한 

‘혐오’의 감정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큰제목에 포함된 “전지구적 차원

의 이행기 정의”를 운위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이트슨의 언급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대목을 옮기는 것으로 이 중언부언의 토론

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떠맡지 못하는 소년은, 비록 소년의 비정상이 본래 ‘뜻밖의’ 
외상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 해도, 공립학교 체계에 반응하고 있다. 소년이 익힌 행동 습

관은 학교가 주입시키는 규범을 따르지 않겠지만, 그 행동 습관은 바로 규범에 대한 반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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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것이다. 소년은 정상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패턴들을 익힐 수도 있지만(종종 그렇게 된

다), 결코 무관한 패턴들을 익힐 수는 없다. 그는 ‘불량한’ 영국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미친 사

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들은 여전히 그가 저항하는 규범들과 체계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 마찬가지로 그 소년이 전형적인 공립학교의 특성과 체계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의 특성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관계의 모티브와 패턴에 적응된 것이다.(강조: 인용자)1)

 1) G. 베이트슨, 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6,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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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최용주(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어제 없이 내일 없다.”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 2000-2006)

1. 머리말

  우리는 대체로 9월 11일을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날로 기

억하고 있으나, 칠레 국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가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무너지고 수많은 국민들

의 인권이 유린되기 시작했던,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다. 1973년 9월 

11일 아구스토 피노체트를 수장으로 하는 군부집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살바토레 아엔데 정권을 

축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였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40년 이상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었던 칠레는 이후 1990년까지 군부의 철권통치를 겪게 되고, 수많은 국

민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고 해외로 추방되었다. 칠레의 진실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탄압

이 가장 심했던 쿠데타 직후에서 1973년 말까지 최소 1,800 명의 국민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

으며, 피노체트가 정권에서 물러난 1990년 말까지 2,095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고, 1,102 
명이 실종되었으며, 38,000 명 이상이 고문을 당하였고, 200,000 명 이상이 해외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Hayner 2011). 피노체트 군부독재 기간 중 자행된 인권탄압은 이웃 아르헨티나와 더

불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참혹한 수준이었다(Wright 2015, Fuentes 2012).
  이 보고서는 칠레가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인권유린과 국가테러의 유

산을 어떻게 청산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권유린과 국가테러 가

해자에 대한 칠레 정부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주목하고자 한다. 칠레는 민간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군부세력을 완전히 대치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한 군부와 협

상을 통해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필자가 이전 보고서에서 살펴본 아르헨티나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정과 여러 가지로 대비된다(최용주 2018, Sikkink 2011, Huntington 1991, Linz & 
Stepan 1996, Wright 2015). 칠레 군부는 1990년에 형식적으로 정치권력을 민간으로 넘겨준 이후

에도 정부의 통제로부터 여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자신들이 자행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기

사면”(self-amnesty)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여 한동안 별다른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타협에 의한 이행”(pacted transition)은 민주화 이후 민간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을 크게 제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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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결과적으로 칠레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1998년 10월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에 머물고 있던 피노체트가 “인도

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및 “전쟁범죄” 혐의로 전격 체포되면서 과거사 청산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비록 스페인 법원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긴 하였

지만, 군부독재 치하의 참혹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집단기억이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일시에 

분출되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1)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하는 극적인 사건

으로 작용하였다(Wilde 1999). 세계인권사에서 흔히 “피노체트 효과” (Pinochet effect)라고 부르

는 이 사건 때문에 칠레는 비로소 피노체트 군부세력이 남겨놓은 각종 불처벌 장벽을 극복하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를 확보할 수 있었다. 칠레의 시민사

회는 소송 등의 법정투쟁과 대정부 압력활동을 전개하여 가해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기 시작하

였으며, 정부는 각종 사법개혁으로 인권범죄 가담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등 군부독재가 남겨놓은 인적, 제도적, 도덕적 유산을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청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칠레의 사례는 여전히 인상적

이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45년 만인 2018년 7월에 칠레 법원이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국민적 가수였던 빅토르 하라(Victor Jara)의 살해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놀라운 사건은 과거청산을 위한 칠레 정부 및 시민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2) 인권유린과 부패로 얼룩진 어두운 역사를 가진 칠레가 지금은 세계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선정하는 반부패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24위로 평가

되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38
위이며, 이코노미스트지 평가(EIU) 민주주의 발전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세계 26위 국가

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철저한 과거청산 의지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군부독재를 마감하였고, 그 정치적 이행의 성격 또한 비슷하다는 점

에서 칠레의 과거청산 사례가 5 18진상규명특별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칠레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하고 우

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타협에 의한 이행과 불처벌 장벽

  피노체트는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1988년 10월의 국민투표에서 뜻밖에 패배하여 대통령 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1973년 쿠데타 성공 이후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명분으로 시민사회를 무력

 1) 이행기 정의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보고서를 참조(최용주 2018).
 2) 칠레 법원은 2018년 7월 3일에 빅토르 하라의 살해에 가담한 죄를 물어서 8 명의 전직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은 하라의 부인인 영국인 무용가 조안 하라(Joan Jara)가 1978년에 칠레 법원에서 처음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살해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던 “페드로 바리엔토

스”(Pedro Barrientos)는 2015년에 미국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2천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

게 되었다. 칠레 법원은 바리엔토스의 칠레 소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라의 죽음과 법정투쟁에 대해서는 McSherry(2016) 참조.      

80



으로 억압하고 정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였으나, 아르헨티나(1983)를 선두로 우루과이(1984), 브
라질(1985) 등의 중남미 국가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화의 거센 물결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간 이념적 지향 때문에 분열되었던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야당들이 반

(反) 피노체트 연합을 결성하고, 이웃 나라의 정치발전에 자극받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 이런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Linz & Stepan 1996). 국민투표의 결과에 승복

한 피노체트는 대통령 직을 사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1989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

우합작 연합인 “민주정당연합”(Concertación de Partidos Políticos por la Democracia) 후보 파트

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여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

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90년 3월 아일윈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으로써 칠레는 드디어 17년
에 걸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민간정부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도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피노체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한 1998년까지 계

속 이어졌다. 칠레의 불완전한 정치이행은 이웃 아르헨티나처럼 군부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여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군부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의 일부를 양보하

는 대신 자신들의 법적 지위와 사법적 안전을 보장받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아일윈 대

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정당연합”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정권을 인수하였으며, 피노체트는 자신이 과거 17년 동안 다져놓은 정치적, 인적, 물리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주정당연합”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칠레의 타협적 정치이행은 군

부세력이 완전히 퇴장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대치과정”(replacement)이 아니라 군부세력이 

제도정치에서는 퇴장하였으나, 현실정치 영향력은 여전한 “변환과정”(transformation)이었다는 사

무엘 헌팅턴의 구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Huntington 1991).
  피노체트는 재임 중에 이미 자신이 국민과 정치적 반대파를 상대로 자행한 탄압행위에 대한 사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였는데, 국민투표 패배 후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권교체

기(1988.10-1990.3)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러한 장치들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양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긴급사면법”(법률 2.191)을 제정하여 1973년 9월에서 

1978년 3월까지의 계엄통치 기간 동안 군인과 경찰이 국민과 반정부 세력을 상대로 행사한 모든 

무력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였는데, 1990년 정권교체 이후

에도 이 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긴급사면법을 폐기하지 못한 아일윈 정권은 인권탄

압이 가장 심했던 1973-1978년 기간의 국가테러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의 효력으로 반공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고문

했던 악명 높은 비밀경찰 조직 DINA(국가정보국, Direción de Inteligencia Nacional)에 대한 조

사 및 관련자 사법처리 자체가 한동안 불가능하였다.   
  둘째, 아일윈은 피노체트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1980년에 개정한 헌법을 폐기하지 못한 상

태에서 정권을 인수하였다. 칠레는 공산주의의 국가전복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

해서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시민사회에 대한 무력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1980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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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법의 “보호민주주의”(democracia tutelada, protected democracy) 통치이념의 합헌성이 그대

로 유지된 것이다. 호헌조치로 군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군사정책

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안보위원회”(Consejo de Seguridad Nacional)에 육해공 삼군 사령관이 참여하여 여전히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9명의 상원의원을 군부가 지정하는 임명직 의원 제도도 그대로 존치되

었다. 
  나아가 피노체트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포함하여 주요 고위공직

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았으며, DINA의 후신인 CNI(Central Nacional de Informaciones)
의 요원 19,000 명을 군 정보부서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의 민간 통제권을 더 강화

하였다. 국방예산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부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국방예산 총액은 매

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자동 증액되었으며,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수출로 얻어지는 수

익의 10%를 군사예산으로 자동 전용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

장하는 이러한 법적 장치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종의 “고정법”(ley de 
amarre)으로 남아있게 되었다(Wright 2015: 75, Wilde 1999, Collins 2010). 그리고 피노체트는 대

통령 직을 물러나는 대신 1997년까지 군최고통수권자로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면책특권이 있는 종신직 상원의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피노체트는 

퇴임 이후에도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면책되는 이른바 “권위주의적 영지”(authoritarian enclaves)
를 거의 완벽하게 마련하고 대통령 직을 내놓은 것이다(Garretón 1996).

3. 아일윈 정부(1990-1994)의 실패

  피노체트가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일윈 정권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부터 난

항에 봉착했다. 아일윈은 피노체트의 1978년 사면법 폐지와 군부독재의 시절의 인권탄압 가해자

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권력이양 과도기에 이루

어진 피노체트 군부세력과의 이면합의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세력의 견제 때문에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아일윈은 취임하자마자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부패 혐

의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군부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산티아고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불안으로 발전하자 곧바로 중단하는 사태를 겪기

도 했다(Acuña 2006: 224).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아일윈 정부는 우선 진실위원회를 꾸려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배상 사업부터 추진하

였다. 아일윈은 1990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진실화해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장 이름을 따서 “레티

그 위원회”(Rettig Commission)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진실위원회는 Nunca Más 보고서로 유

명한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조사위원회“(CONADEP)를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 정권 인

사가 두 명이나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타협주의 노선을 취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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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그 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시민사회 및 피해자단체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활동기간도 

6개 월로 한정되었으며, 가해자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은 없었으며, 조사범위도 사

망자와 실종자로 국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2월에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피노체트 정부기관의 직접개입 또는 정부기관 “조력자”들에 의해 최소한 

1,068 명이 살해되었고, 957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으며, 164 명이 “명백한 정치적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Hayner 2011). 위원회 보고서는 이 조사결과에 의한 피해자 규모

는 여전히 잠정치이며 향후 조사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군부독재 시

절에 제정된 각종 사법적 면책 조항을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전면

적인 진상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 보고서는 가해자를 전부 익명으로 처

리하였으나, 활동기간 중 확보한 인권탄압 자료를 향후 수사와 사법판결을 위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레티그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집권 후반기의 유화적 통치와 인플레이션 억제 등 

경제안정 덕분에 피노체트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중도보수 중산 계층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물론 군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공산주의자들이 각종 

자료와 증언을 왜곡했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레티그 보고서는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 등 새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

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일윈 행정부는 레티그 보고서에 의해서 조성된 사회적 공분(公憤)에 힘입어서 과거사 청산

을 위한 사법개혁을 시작하였으나 의회를 장악한 친(親)피노체트 우파정당(Unión Democrática 
Independiente, Renovación Nacional)과 군부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에 번번히 좌절되었다, 레티

그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아일윈 행정부는 실종 및 살인 행위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려는 입법안(일명 Cumplido Law)을 제출하여 하원의 의결을 거쳤으나 피노체트가 임명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또한 레티그 보고서의 내용에 

격분한 좌파 과격주의자들이 피노체트의 법률자문역이자 우파 지도자인 제이미 구즈만(Jaime 
Guzman)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레티그 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

고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우파의 역공이 시작되었으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정의 

집행의 명분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1차 사법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일윈 행정부는 우선 피해자 보상 사업과 기념사업에 착수

하였다. 1992년 1월 31일, 정부는 법률(19.123호)에 의해 내무부 산하에 “보상 및 화해 공사”를 

설립하고 레티그 위원회가 실종자 및 사망자로 인정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배상 및 보상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교육비 지원의 혜택이 주어졌고 미화 370불 상당

의 평생연금이 매달 지급되었다. 1992년 한해에 약 22백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 

조사에 의해서 보상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살바토레 아엔데의 유해를 샌디에고의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였고, 쿠데타에 의해 희생된 반정부 인사에 대한 추모사업 및 국립경기장 

등 군부독재 시절 인권유린의 상징이 되었던 장소들을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1978년 특별사면법과 1980년 헌법에 의해 사법처리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칠레의 하급

법원은 피노체트 정권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하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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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인권재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와는 달리 피해자들

이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私人訴追)가 인정되는 칠레의 형사법 제도 덕분이었다.3) 사인소추

권에 의한 기소는 재판관할이 군법원으로 이첩되고 특별사면법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증언을 청취하여 나중에 진행될 인권침해 재

판의 법적 증거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재판과정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가해자 

사법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

였다. 
  1993년에는 인권침해 재판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칠레 법원이 아엔

데 정권 시절의 외무장관 올란도 레텔리어(Orlando Letelier)와 그의 미국인 비서 로니 모피트

(Ronnie Moffit)를 살해한 혐의로 DINA의 수장이었던 마누엘 콘트레라스(M. Contreras)와 부책

임자 브리가디어 에스피노자(B. Espinoza)를 재판에 회부하고 같은 혐의로 현역 장교를 체포한 

것이다. 1973년 쿠데타 후 미국으로 망명한 레텔리어는 워싱턴DC에 체류하고 있다가 DINA 요
원이 설치한 자동차 폭탄에 의해 그의 미국인 비서와 함께 암살당하였다.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

서 발생한 이 폭탄 테러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미국과 칠레의 외교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인권정책을 앞세운 카터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피노체트는 1978년에 특별사면법을 

제정하면서 레텔리어 살해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아일윈 정부의 

사법부는 이 조항에 착안하여 다시 수사에 착수하고 DINA의 최고 책임자 두 명을 레텔리어 암

살 기획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 재판은 당연히 군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5월 28일 군부는 완전무장 부

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에 돌입하였고 재판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군부의 반발에 당황

한 아일윈 행정부는 법원을 설득하여 기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민주정당연합 내 강경파와 인

권단체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두 사람을 제외한 추가 기소는 없는 수준에

서 재판을 마무리하였다. 이 재판으로 콘트레라스는 7년, 에스피노자는 6년을 선고받았다.4) 이 재

판은 피노체트 군부독재 가담자를 국가가 기소하여 형사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향
후 진행되는 각종 인권재판의 주요판례로 인용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 관계도 소원해진 아일윈 행

정부는 혼란한 정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1993년에 절충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2차 사법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일명 “아일윈 법”(Aylwin Law)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도입한 

“진실재판”5)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즉, 실종 및 납치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기소하되, 
법정에서 가해자가 실종자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면 1978년 특별사면법을 적용하여 사면하고 가

해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사법적 강제에 의한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진

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를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를 포기

 3) 중남미 국가의 사인기소에 대해서는 필자의 보고서(최용주 2018) 및 Sikkink (2011) 참조.
 4) 콘트레라스는 1995년에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았다. 
 5) 민주주의로 이행 초기에 아르헨티나는 법제도의 미비로 더러운 전쟁 시기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규

명이 어렵게 되자 가해자들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실고백을 강제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실추구권(right to truth)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재판”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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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가족 및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Wright 2015). 법안이 의회에 

발의되자 실종자가족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연좌데모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입법 반대활동

에 돌입하였고, 피해자단체 및 인권단체가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회당 등 민주정당연합 내 

일부 정당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여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4. 국면 전환 : 피노체트의 체포

  아일윈의 사법개혁 실패는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신

임을 얻을 수 없었던 과도기 민간 정부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교

착상태는 아일윈에 이은 에드와르도 프레이(Eduardo Frei, 1994-2000) 정권 초기에 이르기까지 

큰 개선 없이 계속되었다. 현실정치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극적인 국면 전환이 없는 한 이러한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임이 자명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사건이 1998년 10월에 일어났다. 피노체트가 런던에서 체포된 것이다. 
  1997년에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에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는데, 스코트랜드 경찰(Scotland Yard)
이 스페인 법원의 발차사르 가르존(Baltasar Garzón)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노체

트를 체포하였다. 칠레의 인권단체가 1996년에 오퍼레이션 콘도르(Operation condor)6) 등에 관

여한 혐의로 피노체트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와 “전쟁범죄”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

하였는데, 피노체트가 자국의 영토를 떠나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스페인 법원이 

즉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영국 정부가 이 영장을 집행한 결과였다. 피노체트가 자국에

서 누린 불체포 특권이 영토를 벗어난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를 확인

한 스페인 법원은 스페인과 영국 간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인도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임기 말기의 프레이 정권을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로 몰고 갔다. 자국을 오

랫동안 식민지배하였던 스페인이 자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송환을 요구

했다는 사실은 그 인도주의적 명분에 관계없이 주권국가로서 칠레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

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칠레 정부는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자국 송환

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국의 영토로 돌아올 경우에

는 피노체트의 사법처리를 원하는 칠레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었다. 피노체트의 변호인단도 당연히 피노체트의 칠레 송한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런 이유

로 사회당을 비롯한 “민주정당연합”내 강경파와 인권단체들은 프레이 행정부가 피노체트의 신변

을 보호하기 위해서 칠레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피노체트를 국제법적으로 단죄해

야 한다는 칠레의 시민사회는 피노체트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스페인이든 영국이

 6) 중남미 국가들이 연합하여 전개한 사회주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말한다. 미국의 CIA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

로 알려졌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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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침해 범죄에 관련하

여 주권(sovereignty)과 재판관할의 보편주의 원칙 간 묘한 긴장관계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피노체트는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스페인 법원으

로 인도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칠레 송환을 결정하였다. 피노체트는 2000년 3월 3일 칠레로 귀국

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이른바 “피노체트 효과”(Pinochet effect)라고 부를 정도로 국제인권법 분야

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Brett 2008, Rotht-Arriaza 2006, Sikkink 2011). 무엇보다도 먼

저 정치적 목적의 살인, 납치, 고문 등 인권침해 범죄는 사법처리에 국경이 없다는 국제법의 보편

적 원칙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뉴른베르그 원칙 이후 제정된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universal jurisdiction)과 “개인형사책

임”(individual criminal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피노체트의 체포에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직 국가수반이며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7) 정치적 살인, 약
식재판, 고문, 납치 등 국제사회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공적 신분 때문에 사법처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가중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로 일기 시작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

의 고조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ikkink 2011).
  피노체트의 체포는 칠레 정부를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권

침해 가해자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레 정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사회운

동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피노체트 체포를 계기로 인권침해 사범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 및 자원동원 기회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MacAdam et al. 
2001). 우선 특별사면법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면 인권침

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법원에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범죄 

사범을 기소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피노체트가 국내로 송환되던 2000년 3월까지 피노

체트에 대한 국내법원의 기소 건수는 무려 60건에 달했다(Wright 2015: 110). 
  그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인권범죄 기소는 인권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연고가 있는 국가인 스페인, 스위

스,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의 법원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소송은 주로 앰네

스티 인터내셔날 등 국제 인권NGO와 해당국가 인권단체의 후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소송을 계기로 칠레의 인권단체 및 피해자단체들은 “초국적 압력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를 구축하여 가해자 사법처리에 미온적인 칠레 정부를 압박하고 이행기 정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였다(Keck & Sikkink 1998). 어느 연구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피노체트의 체포는 군부독재 하에서 자행된 만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집단기억이 

일시에 “분출”(irruption of memory)되어 가해자 사법처리를 향한 정치적 동력으로 이어졌고, 피
노체트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난공불락의 “불처벌”(impunity)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틈새를 제공하였다(Wilde 1999: 474).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칠레 대법원의 1978년 특별사면법 일부 무효 판결은 피노체트의 

 7) 피노체트는 체포 당시 불체포 특권이 있는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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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맞물리면서 인권침해 사범 처벌의 법리적 명분을 한층 강화하였다. 1998년 9월에 대법원

은 1973년에 실종된 반정부 인사 페드로 코르도바(Pedro Córdoba) 사건을 심리하면서 코르도바 

실종 당시 피노체트 정권은 “전시상태”(state or time of war)라고 선언하였으므로 코르도바의 실

종은 포로를 안전하게 대우해야 할 “제네바 협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며, 칠레는 1951년에 제

네바 협정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1978년 특별사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생사가 

확인될 때 까지 코르도바는 실종 상태에 있으므로 전쟁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판

결이었다. 이 판결은 1978년의 특별사면법의 효력은 사망의 경우에 한하며, 납치와 실종 상태의 

사건은 사망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사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급법원 판례로 인

용되었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는 특별사면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Sikkink 2011). 이 판결을 계기로 1973-1978년에 사이에 

확인된 실종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급증하였으며, 1978년 이후 1990년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기소 및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르도바의 판결에 주목한 후안 구즈만(Juan Guzmán) 판사는 피노체트가 귀국한 직후 샌디에

고 항소법원에 피노체트가 “죽음의 카라반”(Caravan of Death)8) 사건과 관련하여 75 명의 반정

부 인사를 “납치”하였으므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즉 75 명의 실종자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네바 협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1978년의 특볍사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2000년 8월에 대법원은 구즈만 

판사의 기소의견을 인정하였고 피노체트는 전쟁 포로의 인권유린 및 고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

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피노체트가 치매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처지

가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2002년 7월에 대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노체트의 기소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노체트의 기소를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비판

을 받았으며,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시민사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고 “민주정당연

합” 내 정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피노체트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더 기소되었지만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다. 피노체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2006년 12월 3일에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죽었다. 사망 당시 그는 최소 700 건의 인권범죄로 기소

된 상태였다.  

5. 인권원탁회의와 발레크 위원회

  피노체트의 체포 및 본국 송환으로 이어지는 국면 전환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피노체

트 군부의 정치적 동반자인 두 우파정당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UDI)와 Renovación 
Nacional(RN)--에게도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피노체트의 체포로 독재시절 인권탄압에 대한 비

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우파정당은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피노

체트 군부와의 거리를 두어야 했으며, 특히 1999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노

 8) 1973년 쿠데타 직후 불순분자 소탕을 목적으로 피노체트가 전개한 군사작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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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동층의 지지가 절실했다.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의 라고스 후보와 판세가 비등하다고 판단

한 우파야당의 대통령 후보 호아퀸 라빈(Joaquín Lavín)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비록 온건한 수

준이긴 하지만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인권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집권

하게 되면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배상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행기 이후 군부가 벌인 세 차례의 무력시위(1990, 1993, 1995)를 앞장

서서 지지하였던 극우정당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인 셈이다(Fuentes 2012: 130, Acuña 2006: 
231). 우파정당의 입장 변화로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은 인권정책 추진 및 과거청산 작업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한층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04년에 미국 정부는 피노체트가 미국은행의 125 개의 계좌에 2천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예치해놓고 있다고 폭로하였는데, 이 부패 스캔들은 그간 각종 긴축정책으로 칠레 경제

를 구한 “구세주”로서 피노체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으로 우파정당뿐 아니라 군부와 우파 시민사회 세력도 점차적으로 피노체트에게 등을 돌리

기 시작하였으며,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테러와 인권탄압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성숙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설치된 “인권원탁회의”(Mesa de Dialogo)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져다 

준 매우 값진 진전이었다. 정부, 인권단체, 종교계, 군부, 법조계, 인권단체의 주요인사들이 참여하

여9) 1999년 8월에서 2000년 6월까지 활동한 이 숙의기구는 약 2천 명에 달하는 실종자 및 수감

자들의 생사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피노체트 정권 하 군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Bakiner 2010). 군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를 꺼려했으나, 피노체트의 체포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피할 

명분을 얻어내지 못하고 참여를 결정하였다. 공산당을 비롯하여 일부 인권단체는 원탁회의의 활

동이 잘못하면 군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인
권침해의 주체인 군부와 피해자인 시민사회, 인권운동을 이끈 종교계 등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군

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하고 군부는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 원탁회의의 활동은 진일보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인권원탁회의의 활동이 마감되던 2001년 1월에 군부는 리카르도 라고스 에스코바 (Ricardo 
Lagos Escobar) 대통령에게 200 명의 실종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군부가 자발적으

로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인정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150 명은 

바다 등에 버려져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보도

되자 칠레의 시민사회는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칠레 대법원은 2001년 7월에 인권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관 60 명을 새로 임명하여 이 중에서 9 명은 전담판사로, 나머지는 인권재판을 

최우선 사건으로 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군부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혹독한 인권탄압

이 있었으며, 군부와 경찰이 이 인권탄압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Acuña 
2006: 208). 군부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은 “인권원탁회의”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였다.
  중도 좌파 성향의 리카르도 라고스가 민주정당연합의 세 번째 대통령(2000-2006)으로 취임한 

이후 2003년 11월에는 새로운 진상조사위원회인 “정치적 감금 및 고문 조사위원회”(Comisión 

 9) 정부대표 5명, 군부와 경찰 4명, 종교계 5명, 법조계 및 인권단체 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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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ional Sobre Prisión Política y Tortura)가 발족되었다.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추기경인 세르

지오 발레크(Sergio Valech)가 위원장을 맡은 이 조사위원회는 1991년 레티그 위원회가 다루지 

못한 정치범 투옥 및 고문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년 11월까지 활동하였다. 발레

크 위원회는 1973년 9월 11일부터 1990년 3월 10일 사이의 군사정권 기간 중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투옥, 감금되고 고문을 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전부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 위원회는 35,000 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40개 나라가 넘는 타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현지의 칠레 공관을 통해 접수한 서면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

회는 총 1,200 쪽의 보고서를 완성하여 2004년 11월에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며, 대통령은 보고

서의 내용을 TV 중계를 통해 직접 전국민에게 공개하였다. 보고서를 받은 라고스 대통령은 위원

회에 추가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위원회는 2005년 6월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군

사독재 시절에 행해진 14개의 주요 고문기술 중에서 전기충격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문은 피노체트 정권의 “일상화”된 탄압수단이자 통치기술이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였다. 17
년의 군부독재 기간 중 최소한 28,549 명의 국민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투옥과 감금의 피해

를 당했으며, 이 중에서 1,244 명은 18세 이하, 176 명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다고 밝혀서 충

격을 주었다(Hayner 2011). 고문 및 불법감금이 이루어진 1,200 개소의 시설을 확인하고 공개하

였는데, 이 장소 중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웃의 학교, 병원, 체육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 군부독재 하에서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새삼 깨닫는 기회

가 되었다.
  발레크 위원회는 레티그 위원회에서 누락된 국가테러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거사 

정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에 가담한 인물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

고, 전부 익명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단체 및 인권단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피해자 증언 내용을 50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피해자 진

술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발레크 보고서가 발표되자 총사령관 후안 에밀리오 체이레(Juan E. Cheyre)는 “군부는 과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적, 도덕적 책임감을 인정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권원탁위원회

에서 군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했다면, 이번에는 군 최고사령관이 “책임”(accountability)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명은 군부의 전현직 고위층의 큰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

다(Fuentes 2012). 일부는 체이레의 성명에 노골적으로 반발을 표시하였으며, 은퇴한 고위급 군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인권탄압 행위를 애국심으로 정당화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군

부 내에 여전히 친 피노체트 강경파 세력이 온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스 대통령은 위원회

가 확인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지시하였으며, 20,000 명의 피해자들에

게 매월 190 달러의 평생연금이 지급되었다(Hayn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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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사회의 대응 : 소송과 퓨나(Funa)

  민주주의 이행기에 칠레의 인권운동은 실종자 가족 등의 피해자 단체,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 
종교단체, 변호사와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 등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는 상호협력의 긴

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활동하였다(Ropp & Sikkink 1999).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군부독재 시절에는 천주교가 인권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76년에 설

립된 “연대교구”(Vicaría de la Solidaridad)가 대표적인 단체이었다. “연대교구”는 70-80년대 중남

미 지역 종교계 인권단체 중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컸던 단체로 종교단체의 특성 상 국내뿐만 아

니라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가 탄탄했으며,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인권단체들의 최상위 

조직 역할을 담당했었다. “연대교구”는 주로 자원봉사 인권변호사를 통해서 반정부 인사나 인권피

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담당했는데, 칠레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기능이 다른 단체로 흡수되면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화 이행기 이후 칠레의 인권운동

은 “칠레인권위원회”(CCHR), “민중권리쟁취협회”(CODEPU), “청년인권위원회”(CODEJU), “구
속 및 실종자 가족협회”(AFDD) 등과 같은 피해자 가족 중심의 풀뿌리 조직과 “기독교회 사회지

원재단”(FASIC)을 중심으로 하는 후원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었다(Fuentes 2012: 130-133).
  이러한 단체들은 이념적 지향의 스펙트럼이 기독교민주주의부터 사회주의에 걸쳐 다양하며, 정
치적 이해관계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운동 전략과 목표 등에 걸쳐서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

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CCHR은 기독교민주주의 계열의 단체로 참

여인원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CODEPU와  CODEJU는 좌파 계열의 

단체로 정부의 과거청산정책 및 인권정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FASIC은 90년대 중반에 해체된 

“연대교구”의 활동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강했으며, 인권침해 사범의 불처벌 및 사면 문제 등을 집중적으

로 담당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연대교구”의 해체와 함께 인권단체의 활동은 한동안 주춤하였으나, 피노

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되고 “인권연대회의” 및 “발레크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서 대법원이 인

권재판 담당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등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능

성이 새롭게 열리면서 피해자, 희생자 가족, 법률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들이 결

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간 답보상태에 있던 칠레의 과거청산 작업과 이행기 정

의 실천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Collins 2010:101).
  90년대 후반 이후 칠레 인권단체 활동의 주요전략은 “소송”을 통한 법정투쟁이었다(Wright 
2015, Collins 2010). 역사적으로도 소송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칠레 인권단체와 민주화운동 세력

의 주요 투쟁전략이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사인기소”를 허락하고 있는 칠레의 사법시스템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은 반정부 인사와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1973년 쿠데타 직후 피노체트 군부에 

의한 불법감금, 고문, 납치, 살인 등이 빈빈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연대교구”와 같은 인권단체

에 소속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법원에 기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소송 사례는 인권탄

압에 비례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피노체트가 1978년에 “긴급사면법”을 제정했던 주

90



된 이유도 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단체의 소송과 법정투쟁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1978년의 긴급사면법 때문에 민주화 이행기 초기에는 재판에 의해서 가해자가 처벌되는 사례

는 드물기는 했지만, 소송은 군부독재 시절의 만행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

언을 통해서 나중에 진행될 사법처리와 진상규명작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 작업이었다. 이행기 초기에는 주로 실종자를 중심으로 소송이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불

법감금, 고문, 납치, 불법재판, 시신 유기 등과 같은 인권탄압 행위로 점점 확대되었고, 피노체트

가 군사령관 직을 그만 두던 1998년 1월 피노체트를 상대로 한 기소 건수는 수백 건에 달했다.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권변호사들은 주로 국제인권규범

과 국제인권법, 전쟁법에 의존해서 가해자 사법처리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주장하였

다. 긴급사면법의 일부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코르도바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가해자 사

법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판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인권단체들의 법정투쟁에 의한 “법
리적 혁신” 덕분이었다(Sikkink 2011).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를 기점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된 인권재판 소송이 

크게 늘어났는데, 2010년 2월까지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에 대한 기소는 782 건에 달했다

(Fuentes 2012: 132). 2010년 3월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범 피해자 가족협회”(AFEP)는 

소속 회원들을 대신해서 203 건의 신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중도 좌파 성향의 미셀 바체

레트(Michelle Bachelet, 2006-2010) 행정부는 내무부에 인권담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인권담당 부

서에서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이제까지 개인 또는 인권단체를 통해 진행하던 기소가 

훨씬 수월해졌으며,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기소와 재

판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9년에 바체레트 정부는 독립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를 설립하여 피노체트 정권 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 및 보상사업, 인권재판 등과 관련

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군부독재 주요인사 및 인권침해 사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만행과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을 유지하고, 불처벌 

장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행기 이후 주요한 국면 전환--예를 들어 DINA 책임자 마누엘 콘트레라스 체포,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와 귀국, 군사쿠데타 30주년 때마다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각종 시위와 단체행동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기념사업 등 조속한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실천

을 촉구하였다.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타협주의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의 정책과 자주 충돌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친 피노체트 세력에게 역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군부독재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실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동력이 되

었다(Wright 2015: 93-95).
  이러한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웃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참고하여 칠레의 청년운동 

단체들이 전개한 “퓨나”(funa)운동이다. 퓨나는 “소란”라는 뜻을 가진 방언으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지내는 군부독재 인사 및 인권탄압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공개하고 망

신을 줌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도덕적 처벌의 효과를 거두는 사회운동 퍼포먼스를 말한다. 칠레의 

청년운동단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90년대 초반에 널리 확산된 에스크라체(escrache) 운동10)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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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특별사면법 등에 의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적을 공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퓨나 운동단체 “진실과 정의 행동 칠레청년연합”(Acción Verdad y Justica Hijos-Chile)은 

1999년 1월에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고문 행위에 가담했던 유명 의사가 근무하는 샌디에고의 병

원에서 대대적인 농성활동11)을 전개하고 의사의 고문행위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

으켰으며, DINA의 고문책임자를 찾아내서 지역사회에서 추방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퓨나 운동은 사법처리로부터 자유로운 가해자들을 도덕적으로 처벌하고 지역공동체에서 고립시

키는 “사회적 수감”(social detention) 효과를 거두었으며, 군부독재 시절의 만행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각성에 크게 기여하였다(Jelin 2011).
  나아가 인권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은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입법과 사

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희생자의 배우자와 딸 등 여성들로 구성된 “구속 및 실종자 가

족협회”(ARDD)가 가장 열성적으로 대정부 활동에 앞장섰는데, 인권관련 법안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반인권적 악법과 반인권 정책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중도-
좌파 성향의 의원들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피노체트가 임명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상

대로 반인권 법률 및 정책의 폐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다. 가장 절실한 과제

인 1978년 특별사면법의 폐지와 1980년 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에서도 

기독교민주당의 절충주의 노선과 사회당의 원칙주의 노선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사회당 계

열의 원칙주의 노선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권단체 및 피해자 단체의 대정부 압력활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법개혁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낸 주

요동력이 되었다.  

7. 사법개혁과 가해자 처벌

  결국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과거청산 작업의 성공 여부는 사법체계의 개혁에 달려있

을 수밖에 없었다. 이행기 이후 “민주정당연합” 정권의 사법개혁은 크게 인적 쇄신과 불처벌 관

련 법 폐지 및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 야당과 군부의 반발

로 1978년 특별사면법 등 불처벌 조항의 폐지와 헌법 개정은 여전히 힘든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

행기 초기에는 행정부의 명령으로 가능한 대법원의 인적 쇄신 조치부터 먼저 이루어졌다. 
  우선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아일윈과 프레이 대통령은 총 17 명의 대법관 중 7명의 대법

관을 새로 임명하여 사법개혁을 한결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2005년에는 군사정권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Fuentes 2012: 128). 1997년에는 대법관의 수를 

21명으로 늘려서 심의 및 판결의 전문성, 중립성, 엄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5 명은 경력 

15년 이상의 민간 법률가로 충원하도록 하여 판결이 사법부 내의 인적 파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에 종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판사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75세 

10) escrache 운동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보고서를 참조.
11) 칠레의 에스크라체 운동 단체들을 이러한 전략을 “소란”(funa)라고 불렀다. 즉 가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을 찾아가서 일부러 소란을 피움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끄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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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라고 하더라도 고령 판사는 조기 은퇴를 종용하여 군사독재 시절에 임용된 법관들을 퇴진시

키고 젊은 세대들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대 교체는 당연히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기소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1년에 대법원은 9 명의 특별판사를 지명하여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

하도록 하였다. “인권원탁회의”의 조사로 실종자 암매장 및 시신 유기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인
권침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2011년에는 전국법원에 

걸쳐 25 명의 특별 치안판사가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Fuentes 2012: 128). 
지역 인권재판 담당 치안판사들은 대법원의 인권담당 특별판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

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대법원은 관련 사건이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신

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

는 전담수사국이 신설되었다.
  라고스 정부는 2005년에 피노체트가 남겨 놓은 최악의 유산인 1980년 헌법을 개정하는데 성공

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 및 2004년 미국은행 비밀계좌 부패 스캔들로 우파정당들이 군부세력과 

결별을 선언하고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의 개헌안에 동의하여 얻어진 결과였다. 군부에게 할당된 

당연직 및 종신직 상원의원 제도가 폐지되었고, “국가안정보장위원회”에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었

으며, 그 기능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축소되었다. 총사령관을 비롯하여 삼군 사

령관의 임면권도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이관되었다. 이른바 “보호민주주의”를 구

실로 국내 치안까지 담당했던 군부의 민간 통제 기능은 폐지되고 “국방”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개

정되었다. 2005년 헌법의 개정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1990년 민정 이양 이후 불완전한 형태의 칠레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특별사면법은 계속 존치되다가 바첼레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

기(2014-2018)를 시작한 2014년에 정부가 폐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의 폐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1998년 대법원의 판결로 법 자

체가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이었다12). 그러나 이 법의 존치 그 자체가 군부독재의 유산이며 범

미인권위원회(Inter-American Human Right Commission)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강력하게 폐지

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폐기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폐기안과 함께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도 제출되었다. 현재 특별사

면법 폐기 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며, 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사면 폐지 

법안은 통과되어 201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군부독재 시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도 인권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규범이 판결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코르도바 재판에서 “제네바 협정”이 “기소의견”으로 원용되었고, 
2006년에 칠레 대법원은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건 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유죄판결의 법적 근거

로 채택하였다(Huneeus 2010).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인권협약 등이 

인권재판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의 법리적 근거로 인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2) 물론 나중에는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존치를 바라는 군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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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권담당 특별판사의 임명으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 역시 크게 늘어났

다. 2008년 5월, 특별판사 빅토르 몬티글리오(Victor Montiglio)은 48 명의 양민을 살해한 죄를 물

어서 전직 비밀요원 98 명을 동시에 기소하였는데, 단일사건으로는 인권범죄 피의자 수가 가장 

많은 재판으로 기록되었다.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디에고 포

탈레스 대학(Universad Diego Portales) 인권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1년의 기간 

중 비밀경찰(DINA) 전직 요원을 비롯하여 777 명의 인권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231 명
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uentes 2012: 135). 칠레 인권문제 전문가

인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ht)의 2012년 말 기준 조사에 의하면 총 1,342건의 인권재판이 진

행되고 447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Wright 2015: 125), 이 두 수치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

록 군부독재 시절 인권범죄 사범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

이 확인된다. 
  칠레 내무부 인권담당 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Human Right Watch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은 1,048 
건이며, 동년도 말 기준으로 344 명이 인권범죄로 복역하였고, 117 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13) 2016년 7월, 라고스 정부의 총사령관으로 군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던 

에밀리오 체이레는 1973년에 “죽음의 카라반” 작전에 초급장교로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빅토르 스타크(Victor Stark) 등 1973년 군사쿠데타와 그 이후의 양민학살 작전을 지휘하였던 군

부 인사들도 속속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재판을 앞두고 사망하

였으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집행이 면제되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14) 2016년 10월, 
칠레 대법원은 1973년의 피노체트 쿠데타를 반대하여 반란과 내란혐의로 복역하였던 전직 공군 

장교 12 명을 재심리하고 무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3일, 칠레 법원은 빅토르 하라

의 살해에 가담한 죄를 물어서 8 명의 전직 군간부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하였다. 하라의 가족이 

1978년에 처음으로 기소한 후 40년 만의 유죄 판결이었다.15)   

8.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칠레의 과거청산 과정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16) “진실”과 “정의”라는 

이행기 정의의 핵심 원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드문 예에 속한다.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

13)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world_report_download/wr2017-web.pdf
14) 칠레 형법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가 아니라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연

금 상태로 지내게 된다. 
15) 이에 앞선 2003년에 라고스 정부는 군사쿠데타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라가 살해된 “칠레 경기장”(Estadio 

Chile)의 명칭을 “빅토르 하라 경기장”(Victor Jara Stadium)으로 바꾸었고 그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조성하

였다.
16) 최근 국제사면기구(AI)와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 인권NGO들은 1978년 특별사면법의 존치,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에 대한 상급법원의 형량 경감과 불기소 처분 등으로 칠레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정의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Human Right Watch의 

2017년 World Repo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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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칠레의 불안한 이행기를 감안해본다면 칠레가 이룩한 성과는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 1991년의 “레티그 위원회, 1999년의 ”인권원탁회의“ 그리고 2003년의 ”발레크 위원회“ 
등 20 여년에 걸쳐 계속된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서 17년 군부독재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의 가해자를 분명히 적시하였고, 마침내 가해세력인 군부가 자신들의 인권침

해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적 속죄”(political mea culpa)를 이끌어내었다. 이
로서 칠레는 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윤리적 보호막을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부단한 증언을 통해 기

억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치유받고, 사회적 화해의 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이행기 초기의 불처벌 장벽을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이나 인권협약 등을 동원하여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축적하였으며, 
피노체트 체포 등으로 확장된 정치적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여 사법부의 인적 쇄신과 헌법의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유산을 효과적으로 청산하였다. 반인권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

는 결과적으로 이행기 이후 칠레의 인권 신장과 사회발전으로 연결되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

유하여 화해와 사회통합을 견인하였다. “어제 없이 내일 없다”는 라고스 대통령의 구호처럼 가해

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과정임을 칠레의 과거청

산 사례가 잘 보여준 것이다(Teitel 2001).
  셋째, 이런 성취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행기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특히 칠레의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이 지난 40년간 이어

온 “법정투쟁”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비록 특별사면법 등 불처벌 장벽에 막혀서 이러한 

법정투쟁은 초기단계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향후 진행될 사법처리를 위한 각종 증거

자료를 축적하고 가해자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정투쟁을 통해 시

민사회는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테러와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을 일깨우고 과거청산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칠레의 인권단체는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를 계

기로 국제사면기구 등의 국제 인권NGO와 범미인권법정(Inter-American Human Rights Court)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과 일종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을 

촉구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칠레의 성공적인 이

행기 정의 실천 사례는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작업의 방향과 실천전

략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1)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작업은 새롭게 밝혀질 인권침해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검토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칠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진실”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동행해야 한다는 이행기 정의 실천 원칙을 지키

는 일이기도 하다. 범죄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는데 공소시효 소멸 등이나 적용 법률의 부재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실규명의 의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 칠레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한 것처럼 5 18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광주항쟁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기 및 구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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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망과 부상뿐만 아니라, 항쟁 기간 및 그 이후의 재판과 수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모든 

종류의 폭력, 고문, 불법감금, 약식처벌, 납치, 회유, 성폭행, 시신 유기와 훼손, 암매장, 피해자의 

PTSD, 자해, 자살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광범한 인권유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행하고 방조한 상부 세력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가해자를 다시 소환하여 증언과 자백을 듣고 가해자에게 새로운 

“속죄의례”(mea culpa)를 요구해야 한다.
  (3) 칠레의 사례처럼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인권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합의한 한국 시민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 정서적 연대, 
정책적 조언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명분에만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광주의 5 18 관련 집단이 이익단체적 자기중심주의와 협애한 지

역주의를 탈각하고 인권과 정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 연대의 정신에 충실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자신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외부의 소수자 및 

약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5 18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

장하고 결속의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주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에 기여

하는 초석임을 부단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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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논문은 칠레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들과 교훈을 도출하고 있으

며,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이행기 정의’ 개념에 관하여

칠레의 사례를 통해서 ‘이행기 정의’의 핵심이 사법적 처벌에 있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

여주고 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특정한 민주주의론을 전제하

는 한계가 있다. 즉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나면 민주주의는 역전 불가능하고 민주주

의의 공고화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 과정의 단계론이면서 ‘역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지난 2016-17년 촛불항쟁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이
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후퇴하는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이행기 정의에서 전

제하는 민주주의론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적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도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 사실상 이행기가 되기 때문

에 이행기가 장기간이 되거나 오늘날에도 이행기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또한 과거청산

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압력이 필

수적인데, 이행기 정의라는 용어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취지와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용어로 제시할 수는 

없는지 고민이다.

2. 국제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칠레의 사례처럼 5.18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사법 처벌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논점

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대한 논문에서는 ‘국가에 대한 범죄’와 ‘시민에 대한 

범죄’를 구분하고, 5.18의 경우 내란죄 등 ‘국가에 대한 범죄’는 처벌했지만 잔혹한 폭력과 인권 

유린 등 ‘시민에 대한 범죄’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5.18의 학살

자들에 대한 국내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국제인권법 등을 국내 사법체계에 반영

할 수 있는지 등은 현 시점에서 불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처럼 국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제소한다고 해도 실제

로 기소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국제적 여론을 전환시키고 국내 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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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3. 가해자 협력에 관하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성폭행 등 더 진상규명

이 필요한 사안들을 정부와 군의 문서들로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5.18 관련 자료들

이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유실, 왜곡되기도 했다. 희생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진상규명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해자들(또는 가해자 쪽이라고 가정된 사람들)의 증언이 아

닐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해자 협력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이

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가해자의 증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 

혹시 연구자로서 먼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듣고 싶다. 

4. 과거사 진상규명 및 기념 작업에서의 연대에 관하여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면 5.18은 그래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진상규

명이 많이 된 경우라는 말들을 듣게 된다. 얼마 전 소속 연구소에서 사북항쟁 토크콘서트를 진행

하게 되어 사북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하신 분이 우리도 5.18처럼 똑같

이 신군부에게 당했는데 우리는 기념사업회도 만들지 못하고 진상규명의 진전 없이 매년 기념식

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원망어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들은 5.18은 진상규명 많이 했으니 그만 

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다. 우리도 좀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5.18과 관련된 정의를 세우

는 작업이 광주만이 아니라 사북 등 다른 항쟁이나 사건, 인권 범죄들을 함께 다루고 해법을 찾아

가는 방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억의 연대일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100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김형주(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이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정태춘, ‘일어나라, 열사여’ 중에서)

1. 망자들의 유언과 산자들의 몸부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죽은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가?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공포, 불안, 억울함, 분노, 슬픔, 회한, 고통, 경련, 부릅뜬 

눈과 벌어진 입 그리고 혀. 5·18항쟁 이후 죽은 자의 찢겨진 몸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 수는 

있었던 유언을 산자들에게 각인시켰다. -그 유언은 ‘무엇, 무엇’이었다-. 산자들은 죽은 자의 목소

리를 산 공간에 투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폭
도’와 ‘불순분자’라는 망령을 내쫓는 푸닥거리에 나섰다. 침뱉기와 쫓아냄. 그들은 치졸하고 비겁한 

존재들에게 자욱한 최루탄 가스 속에서도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가래침을 뱉었다. 그것은 

분풀이자 원풀이였으며 살풀이였다. 그것은 오직 항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의 ‘객기’가 아니었다. 
망월동에서 망자들의 선홍빛 피비린내와 산자들의 울음이 진동할 때마다, 광주도 몸을 떨었다.
  이른바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쟁투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가로지르는 시대운

동이었다. 자식을 잃은 ‘엄니’들은 망월동에서,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와 연희

동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리와 거리에서 오열하고 절규했다. 유족들은 온갖 기관의 회유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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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시달여야만 했고, 대통령이나 정부요인이 광주를 방문할 때면 경찰이 집에 상주해 밖을 나

갈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경찰서에서 감금되거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국의 절과 골짜

기로 끌려가 버려졌다. 구속자와 부상자들도 망자들을 위해 추모제를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살
인마’를 고발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들이 밀었으며, 끊임없이 끌려갔지만 멈추지 않

았다.
  학생들도 유족들의 눈물에 동참해 잡혀가고, 분신하고, 열을 짓고 돌진했다. 80년대와 90년대 

대학가의 최대화두는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이용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거나 목숨을 던져 5·18항쟁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초창기 

유인물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는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각 대학

의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인 학생연합조직으로 발전시켰으며 광주학살자규

탄집회와 ‘전·노 체포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쉼 없는 투쟁에 나섰다. 시민들 역시 투쟁의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활동과 기념사업에 나섰으며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려나갔다. 이들은 연대조직을 구성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망자들의 유언 ‘무엇, 무엇’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

승’이라는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1) 그리고 기나긴 5월 운동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

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이후 5·18항쟁은 1997년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

다. 망자들은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새롭게 단장된 신(新)묘역으로 이장되었고, 국가는 유족들 앞

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5·18항쟁에 대한 제도

적 청산작업은 어느 정도 완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5·18은 격렬한 다툼과 

불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군홧발과 곤봉, 대검과 총탄으로 피 칠갑된 5월의 원혼은 온갖 

아귀다툼 속에서 비아냥과 조롱으로 떡칠되었다. 비겁하고 야비한 자들의 음흉한 미소와 히죽거

림,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단말마적 분개와 절규, 그리고 한숨 섞인 무시와 체념. 지금 5·18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 폭

력과 5·18왜곡·폄훼를 극복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쓰여 졌다. 5·18
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과거청산의 쟁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다(한인섭, 2002). 
그리고 5·18항쟁에 대한 “청산작업은 진상규명 없는 보상을 거치며 일그러져 버렸다”고 주장하

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기 보다 “반면교사”
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이광일, 2004). 또한 과거청산 작업의 모델이 되었던 “광주민주화운

동 관련 과거청산 작업을 대상으로 이행기 정의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면서 트라우마 문제가 

과거청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정기, 2006). 첫 번째 연구가 5·18과거청산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연구는 청산작업을 부정적으로 평가

 1) 1993년 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와 5·18단체들이 1박 2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정했다(김양래, 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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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구는 법적·제도적 청산과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청산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5·18항쟁의 과거청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청산작업을 분석하

는 연구들이 있다. 5·18사법처리와 법제화 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이영재, 2004), 피해보상

을 중심으로 “광주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등 대표적 피해보상 모델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법부

의 국가배상 기준과 대비하여 고찰”하여, 피해보상이 “배상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진실규

명 및 책임자 처벌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영재, 2010). 또한 피해보상이 

“제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동의구조의 형성 배경과 맥락,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제도의 등

장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과 차이, 보상제도의 운영 주체가 지닌 특성, 제도적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정호기, 2006). 연구들은 과거청산이 “민주주의, 인권(생명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

적 가치를 사회적 지층에서 확립했을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피해배상에

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동반되어야 하며, “과거청산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건과 지원 그리

고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5·18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한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하고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청산,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과거청산이 생산한 효과들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청산

과정의 문제와 한계에만 주목한 나머지 청산작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

는지, 그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청산작업에 역작용하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관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청산작업의 의미와 그것이 생산한 효과를 분석하고, 과거청산의 목적과 방

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과 맞닿아 있다. 국가가 5·18
항쟁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5·18항쟁에 대한 논란은 가라

않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왜 5·18항쟁과 같은 유사한 사례, 예컨대 국민들의 저항(평화적 

저항과 격렬한 저항까지 포함하여)에 대해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려는 것일까? 혹시 5·18항
쟁 해결을 위한 5원칙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국가 주도의 청산작

업이 어떤 효과를 생산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이 글은 국가주도의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을 검토하고 이를 항쟁 당시 사망자의 

목소리를 빌어 근본적으로 재성찰한다. 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은 그들이 5·18항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기 때문이며, 현재 청산작업의 어떤 교착 상태 혹은 역행을 극복할 무언가가 그들

의 목소리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청산작업도 망자들의 유지를 받

든 산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과거청산의 방향과 방식

을 재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항쟁 과거청산 과

정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둘째, 5·18항쟁 희생자들이 마

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셋째,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은 어

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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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과 ‘염승(厭勝)’2)

1) 정형화와 단순화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은 폭력을 행한 국가, 정확히 말해 신군부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해졌다. 신군부 출신 장군은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었다. 
5·18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는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민주화

합추진위원회는 “‘광주의 학생·시민들의 민주주의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재정보

조, 의료서비스, 기념물 건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한인섭, 2002: 191-192). 이 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청문회와 검찰수사, 법률제정과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국가차원의 제도적 청산과정3)

 2) 불리하게 작용하는 강한 힘, 또는 기운을 누르거나 꺽기 위한 주술. 조선시대에도 위로는 궁중에서부터 아

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염승에 의지하는 일이 많았다. 염승의 목적은 다양하였다.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고, 죽은 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그의 무덤에 염승을 

했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다. 심지어 국가에서도 가뭄이 계속될 때는 북 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은 북소리로 말미암아 북돋아질 수 있는 양기를 누르기 위해서였다(조선왕조실록전집)
 3) <표 2-1>은 한인섭(2002), 노영기(2017)의 논문과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법령센터,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구  분 방  식 내  용 주  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문회
1988-89년 제13대 국회의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국  회

검찰수사
1994년-95년 검찰 수사: 12.12쿠데타 ‘기소유예’ 5·18‘공소권 

없음’
사법부

검찰수사 1996년 전투환 등 5·18핵심관련자 기소 사법부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  회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  회

검찰수사 1996년 1월 18일 12.12와 5·18 기소 사법부

법원판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두환 무기, 노태우 17년 사법부

정부조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 행정부

정부조사 2017년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행정부

법률제정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  회

피해배상과 

명예회복
법률제정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률로 명칭 변경

국  회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04년 1월 20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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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에서 보듯이, 5·18항쟁 과거청산은 5원칙에 비추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법제정 등을 통

해 진행되었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보상 법률과 유공자예우 법률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리고 정신계승은 국가차원의 기념일 지정과 기념식 마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진상규명에 관한 활동은 1988년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

위)의 조사로 출발하였다. 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부터 99일간 총19회 개최되었으며 64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했다(김영택, 2017: 671-672). “청문회에서는 학살만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날선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 실황은 각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

중시켰다”(나간채, 2012: 145). 청문회는 최초로 ‘광주사태’를 공론의 장으로 소환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끝맺음을 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과제만을 남긴 채 종

결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는 진상규명 활동이 주로 정부차원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졌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재판기록과 군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역 

군인과 전역한 민간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5·18항쟁은 “신군부가 권력 획득을 위해 군을 사

조직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노영기, 2017: 207). 2017년에는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

회’가 5·18항쟁 당시 헬기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설의 실체에 대해 접근했다. 
  둘째, 책임자 처벌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처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5월 13일 ‘5·18진상

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관계자 294명은 전·노씨와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

적 살인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한인섭, 2006: 83). 하지만 검찰은 1994년 말에 12.12쿠데타에 

대하여는 군 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1995년에는 5·18에 대해 내란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다(한인섭, 2002: 191-192). 이 같은 결정은 곧

바로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압박에 떠밀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법률을 통해 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기소를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수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한인섭, 2002: 194). 이 과정을 통해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주요임무종사자는 3년 6월부터 8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책임자 처벌이 종료되었다.
  셋째, 피해배상의 법적 기반은 1990년 8월 17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률’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

구  분 방  식 내  용 주  체

정신계승

기념일 지정 1997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 행정부

기념식 참석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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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센터, 보상법 제1조). 이 법에 따라 1990
년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93년에 2차 보상,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7차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명예회복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

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

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

령센터, 유공자법 제1조). 이에 따라 5·18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유족과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정신계승은 1997년 5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되

었다. 또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하고 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전 기간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에 기념식에 참석에 헌화하고 묵념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5·18항쟁 희

생자를 기리고 있다. 
  국가에 의해 진행된 과거청산은 하나의 정형화된 의례였다. 그것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산자들의 몫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탈각시켜 나갔다. 피의자들은 사법처리 과정에

서 정교하고 기만적인 논리를 생산했고 정치적 타협으로 소생했다. 제정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

한 절차를 통해 산자들의 무형의 고통을 유형의 수치로 계산하고 측정될 수 없는 고통은 외면했

다. 그리고 기념의식은 대단할 것 없는 엄숙함으로 산자들이 뿜어내는 생기를 억눌렀다. 결국 산

자들이 집약시킨 광주해결 5원칙은 국가의 체계 안에서 단순화되었다. 항쟁이 담고 있었던 무수

한 ‘무엇’이 소멸되고 특정 형태만이 남아 화석화되었다. 사실 항쟁은 구조적, 정치적, 윤리적, 상
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거기에는 공적 목적과 사적 경험, 이성과 감정이 모

두 뒤섞여 있었다. 때문에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말하지 못한 자와 살아 끊임없이 외쳤던 자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았다.

2) 정화-소독-결박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은 비단 산자들 사이의 간극만을 벌려놓은 것은 아니다. 과거청산은 5·18
항쟁을 ‘정화’된 것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고 숭고한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

때의 정화는 장수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는 정화도, 제사장이 죽은 자를 위해 

제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정화도 아니었다. 장수나 제사장의 정화는 자신의 더

러움을 씻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5·18항쟁 과거청산에서 정화는 국가 자신

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라기보다 상대방, 즉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였다. 보
상과 유공자대우, 기념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

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척 했으나 진상에 다가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처벌의 수위와 폭은 매우 좁았으며, 그마저도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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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되었다.
  또한 청산의 와중에도 국가는 저항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념식

에 참석하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는 상관

없이 대우자동차, 부안방사능폐기장, 광우병쇠고기촛불, 용산과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저항운동이 방패와 곤봉아래 짓밟혔다. 과거청산 작업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되풀

이 하지 않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면, 이때의 폭력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다. 한쪽에서는 국가폭

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기억·기념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반복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정화는 사실 ‘소독’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통제 불가능한 신체들을 줄 세워 약을 

뿌리고 관리의 세계로 인입시켰다. 이 행위는 대단히 거칠고 우악스러웠고, 또 다른 비참함을 안

겨주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국가는 복종을 강제했다. ‘그러기에 왜 그랬는가?’, 염을 해

주시긴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는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내가 시혜를 베풀어 너를 닦아 

주었음으로 너는 용서받았고, ‘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처음

에 국가는 이런 신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국가는 이미 ‘짜증’나 

있었다. 소위 ‘재수 없게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이 이를 증

명한다. 즉 다른 사건(한국전쟁, 4·19, 부마항쟁 등)은 별 말없이 잘 넘어갔는데, ‘귀찮게 됐다’는 

것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공개가 돼서 문제가 커졌다.’ ‘내가 이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따라서 5·18은 더더욱 소독해서 치우고 잠잠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폭력행위를 가한 당사자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

해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사과했으나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4) 그 혹은 그 

세력의 반성이나 참회는 온대간대 없고 결정과 명령만 있을 뿐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보수권력

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왜? ‘네가 계속해서 떼쓰고 징징되니

까.’ 그러니까 ‘그만 하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본인’의 작태와 그에 동의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야단법석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그만큼 해줬으면 됐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뭘 해줬는가? 보상

했고 유공자로 지정했으니 된 것인가? 그런데 진상규명은? 책임자 처벌은? 게다가 해준다니, 네
가?’ 이것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과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와 국민 일반 다수의 정서와는 상당

히 상치된다. ‘해주지 말고 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라. 계속. 내가 용서할 때까지.’ 
  문제는 이런 피해자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과거청산작업’을 통해 보수 세력의 주장이 점차 설

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절차상 5·18항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가해

자를 법적으로 처벌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가슴을 헤집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다.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상

 4)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광주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백담사로 향했으며, 1989년 12월 31일 다시 국회 5공 비리 및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와 

“군 작전지휘에 개입한 적이 없다” “재임기간에 광주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증언을 하고 백

담사로 돌아갔다(김영택, 2017: 673). 이후에도 이 같은 언사는 반복됐다. 나아가 2017년에는 회고록을 출

간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혹은 ‘폭동’이라고 명명하고 학살이나 발포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중앙일보,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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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다만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주

술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술에 결박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박은 또 다른 역전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3) 태극기와 태극기

  역전된 효과의 분명한 예는 ‘태극기’에서 찾을 수 있다. 5·18항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징물

은 ‘태극기’였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시민군은 태극기를 군용차에 매달았으며, 망자들은 

태극기에 덮였다. 그리고 5·18항쟁이 40여년 지난 오늘도 시민들은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움켜쥐고 대한민국 ‘수호’을 외치고 있다. 전자는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수호자’임을 자처한다. 전자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후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죽임에 단호하다. 두 태극기 모두 죽음을 불사

하지만 죽음으로써 되찾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상은 다르다. 두 태극기 모두 어떤 집단에 속해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단히 상이하다.
  이런 상이함은 ‘반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처음에 5·18항쟁은 ‘폭도’,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규정되었기에 자칭 ‘대한민국 수호자’의 눈에 그에 대한 과거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분노의 선을 따라 ‘폭도’와 ‘불순분자’는 ‘북한군’으로 진화했다. 반공을 외치는 대한민국 수

호자에게 Ctrl+C와 Ctrl+V는 불충분했다. Ctrl+A와 Ctrl+V, 전체복사로 딸려오는 수많은 ‘부유

물들’, 이미지와 URL코드가 5·18항쟁에 대한 왜곡을 확대재생산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부마

저도 5·18항쟁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뭐가 되는가? 내가 그것을 인정한 순간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나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내 가족, 자식, 손자들을 위

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야 말로 조국을 위한 희생자인데 어떻게 내가 경멸했거나 공격했

던 저들이 나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5·18항쟁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겪지 않았던 수많은 산자들의 기나긴 5월 운동은 국가

차원의 청산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위세를 떨쳤던 ‘북한군 침투설’이 힘을 잃어 갈 무

렵 ‘유공자 공세’가 시작되었다. ‘상무충정작전’과 같은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일까?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무장하자 후퇴하여 외곽봉쇄로 전환하고 시민들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5·18항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적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물이 다시 과거청산을 발목 잡고 있는 트집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청산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거청산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망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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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령들의 재림, 망자들이 생전에 남긴 말과 사후의 육신5)

1) “같이 살자고 한 것인디…”

  죽은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망월동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의 말을 듣기란 불가능

하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사후 몸의 상흔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본다. 

<표 3-1>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1

구  분 성  명 마지막 말

계엄군에 대한

분노

황** “아버지 제 친구가 죽었어요. 공수부대 놈들이 친구를 죽였어요.”

강**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당가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허게 

여기고 징허게도 두들겨 팬당게요. 참말로 나쁜 놈들이요.”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

김**1 “학생도 아니고 나이 묵은 사람한테 별일이야 있것소. 얼른 갔다가 올라요.”

김**2 “야, 우리가 데모한 것도 아닌디 뭔 일이야 있겄냐? 안 그냐?”

박**1 “저는 중학생이에요. 동신중학교 3학년이에요. 데모 안 해요.”

박**2 “나는 당신들에게 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표 3-1>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계엄군의 살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가 희생되었다. 황**과 강**은 계엄군이 친구를 죽였거나, 시민들을 무참하게 두들

겨 패는 모습에 분노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35; 5·18민주유공자유족회b, 2005: 201).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 사망자들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진압에 잘 알지 못했거나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다가 죽임

을 당했다. 이는 곧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은 ‘데모대’도 아니고, 
어리며, 무기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

리 계엄군들은 이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특히 박**1은 중학생으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계

림동 책방에서 책을 사서 나오다 계엄군에게 낚아 채였다. 계엄군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

는 박**을 ‘데모꾼들 연락책’으로 의심된다며 진압봉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5·18민주유공자

유족회a, 2005: 54-5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43). 박**2 역시 시골로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다가 계엄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한 후 군홧발과 개머리로 두들겨 맞았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b, 2005: 54-55). 
  한편으로 다른 사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계엄군에 대한 분노나 기대보다 자신의 가족

과 이웃 등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표 3-2>는 이들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사망자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하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다. 

 5)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시신의 모습은 유족들과 지인들이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것이다. 참고자료는 아래

와 같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5·18민주유

공자유족회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광
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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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2

구분 성명 마지막 말

이웃에 

대한 

애정

안**
“근디 한 번 나가봐야 쓰지 않겄냐? 사람들이 겁나게 모인갑드라.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그 쳐죽일 놈들 몰아낼 것이 아니냐.”

윤** “그래야? 그믄 나도 나가봐야겄다. 나도 두들겨 맞았는디 나가봐야제.”

이**1
“아버지, 학교 정문에서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맞고 다친 줄 아십니까? 그놈들의 진

압봉에 학생들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갔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다는 말

입니까?”

한**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어요. 오전에만 있다가 오후에 들어갈게요.”

문**
“도청 상황실인데, 초등학교 동창인 양창근이가 총에 맞아 죽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나는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지내겠어요”

강**
“시방 광주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네. 고속버스가 광주로 다시 들어간당게는 내가 

운전을 해줘야 할 것 같어. 엄마, 걱정허지 말고 있으소.”

박** “아저씨, 헌혈하러 가는 길인데 저도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가족에 

대한 

걱정

임** “엄마! 위험해요. 오지 마세요!”

조** “우리들은 다 군대 갔다 왔응게 걱정말고 얼릉 당신이나 애들 델고 피해.”

선** “위험허단 말이요. 긍게 얼릉 들어들 갑시다. 아, 어서요.”

민**1
“아부지, 시내에서 막 최루탄을 쏘고, 군인들이 사람들한테 무섭게 달겨듭디다. 
아부지도 조심해서 댕기셔야겄어라. 겁나 무섭드랑게요.”

민**2
“공수부대들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당께요. 밖은 겁나게 위험헝께 절대 

밖으로는 나오지 마시오. 알았지라.”

황**
“거기 서 있으믄 안 된단 말이시. 얼릉 이리 오게. 앉아있어도 안 된게 모다들 

엎드려 있어라.”

김** “젊은 사람인께 행여 바깥에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래라.”

류**
“식아, 오늘 저녁에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온단다. 아무래도 오늘 삼촌은 집에 들어

가지 못할 것 같다. 삼촌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 그리고 오늘은 절대로 시내에 나오

지 말아라. 형이나 누나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알았지? 얼른 가라.”

이**2 “너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부모님을 잘 모셔라.”

  <표 3-2>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광주에 사는 이웃들과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이중에 일부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그저 길을 걷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변을 당

했다. 먼저 사망자들은 지인들과 이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보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니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었고, 일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차량으로 시민들을 실어 날랐으며, 총을 들었다. 그리고 돌

아오지 못했다. 특히 박**은 지나가는 차를 가로 막고 헌혈하고 싶으니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녀가 차량 기사에게 한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말이 되었다. 기독교병원에서 헌혈을 하

고 나오던 박**은 공중에서 날라든 총에 머리를 맞아 비명횡사했다. 그녀의 나이 열여덟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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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147-148). 또한 문**은 19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 계엄군에 희생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정했으나 그는 

그곳에 남기로 작정했다. 그는 열일곱 고등학생이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68).
  다음으로 사망자들이 남긴 말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었다. 사망자들은 가족들을 걱정해 

그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키거나 조심시키고는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등졌다. 그들도 자

신이 먼저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황**은 집 안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마루에 엎드리게 하

고 있는 참이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닫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5·18민
주유공자유족회a, 2005: 358). 그리고 다른 일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앞날을 당

부하며 떠나갔다. 류**은 도청에 남았다가 계엄군이 닥치자 다시 빠져나오다가(5·18민주유공자유

족회b, 2005: 395-39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794), 이**은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발포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남대를 향해 운전해 가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5·18민주유

공자유족회b, 2005: 45).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은 폭력과 불의에 대한 항거, 군에 대한 약간의 믿음, 주변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했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 ‘김대중 석방’과 같은 5·18항쟁 당시의 구호는 그들의 심경을 모두 담지 못

한다. 그들은 그저 ‘광주시민을 다 죽이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서로 힘을 합쳐 이 ‘난리통’에서 벗

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단지 같이 살아보

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차마 눈뜨고 보지 못

할 정도로 처참한 형상’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다. 

2)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

  5·18항쟁 최초의 희생자는 김경철이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구두닦이였다. 
때문에 그는 말을 남기지 못했다. 그는 아침에 딸의 백일잔치를 하고 시내에서 일감을 찾아 돌아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충장로 제일극장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계엄군에 의해 두들

겨 맞아 사망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군 당국이 합동으로 작성한 김경철 시신 검시서에는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좌안상검부 열상, 우측 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관절부 타박상, 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다. 뒤통수가 깨지고, 왼쪽 눈알이 터지고, 오른쪽 팔과 왼

쪽 어깨가 부서졌으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졌다는 의미다. 사망진단서에는 후두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었다(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79-80). 
  말을 하지 못했던 김경철은 어떤 말도 남기지 못했으나 그의 죽은 몸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경철이 아니더라도 5·18항쟁 당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몸에 무언가

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마지막 몸을 통해 그들이 남긴 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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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망자들의 마지막 몸6)

구분 성명 시신 상태

가

김**1
온몸은 곤봉으로 맞았는지 시퍼렇게 어깨와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고 구둣발로 짓이

겼는지 발가락이 으깨져 있었다.

조**
왼쪽 얼굴에 다발성 타박상 흔적이 있고, 양쪽 눈알이 모두 빠져버린 처참한 몰골이

었다.

김**2 얼굴 반쪽은 아예 없고 그나마 복구 근처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김**3 머리가 터져 있고 등이 세 군데나 대검에 찔려 있었다.

나 

이**1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얼굴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2 총이 뚫고 지나간 머리는 반쯤 쪼개져 나가고 없었다.

박**1 얼굴에 총을 맞아서인지 얼굴 아래 부분이 아예 떨어져나가고 없었다.

박**2 가슴이 휑하니 뚫려 있었다.

정** 가슴이 뻥 뚫려 있었다.

다

이**1 어깨에도 총을 맞아 피투성이고 혀가 입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이**2 얼굴에 두 발의 총탄을 맞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문**
총알이 입속으로 관통했는지 입이 거의 뒤숭그레졌고 목과 머리 뒷부분에 구멍이 뚫

어져 있었다. 또 왼쪽 가슴에 큰 구멍이 있었다.

서** 복부 관통상을 당했고 허벅지도 총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

황** 얼굴은 맞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무죽죽했고 하복부에 총 세 발 이 관통했다.

장** 재철이의 눈, 어깨, 가슴, 무릎에 총을 맞은 자국이 있었다.

전**
자그마한 아이의 허리에서 대퇴부 사이를 무려 여섯 발 이상의 총알이 지났다. 배와 

다리 사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재수는 즉사했다.

박** 일곱 발의 총알을 맞은 것이다. 

고**
오른쪽 어깨는 다 타버린 듯했다. 양쪽 가슴에 난 총알 구멍. 그리고 얼마나 많은 총

을 쏘았는지 아래쪽의 벌집 쑤셔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김**
가슴을 관통한 M16총탄은 그녀의 등에 12센티미터에 이르는 총창을 냈고, 하복부는 

총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표 3-3>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신은 형체가 일그러져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구체적으

로 ‘가’는 주로 곤봉에 의한 타박사를 보여준다. 곤봉에 의한 구타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자

행되었다. 사망자의 신체는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이 곤봉에 의해 구타당해 시퍼렇게 멍

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김**3은 등이 대검에 세 군데나 찔렸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31). ‘나’의 경우 총상의 흔적을 보여준다. 죽은 자들은 몸은 총탄에 의해 처참히 뭉개졌다. 머리와 

얼굴, 가슴을 맞은 사람들은 머리 한쪽이 날라 가거나 얼굴이 거의 없어지고, 가슴이 뻥 뚫려 있

 6) 이 글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신의 형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광주지

검 검시조서’에 나와 있는 ‘사체검안서’의 ‘신체적 상해장소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표에서 언급된 내용은 

유족과 지인들이 증언하는 시신에 대한 묘사이다. 정확한 사인은 ‘광주지검 검시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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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는 ‘나’와 같이 총상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두 발 이상의 총탄을 맞아 시신이 난자당한 경우

이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시신의 형상은 ‘나’의 경우보다 더 처참했다. 몸의 여러 곳

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슴과 하복부에 ‘벌집

을 쑤셔놓은 듯’ 총탄이 집중되었다. 총상은 작은 총알구멍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맞은 경우 뒤통수가 뻥 뚫려 있어서 유족들은 부직포 뭉치로 그 부분을 메워야 했다. 게다가 유족

들은 이미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몸의 일부가 

없는 시신들이 부풀어 올라 관이 쩍쩍 갈라지고 썩은 물과 핏물이 그 틈으로 흘러나왔다. 
  죽은 자의 형상은 계엄군의 잔악무도한 살육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압명령과 발포명

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계엄군의 살상행위는 너무나 과한 것이었다. 이 행위는 한국전쟁 시기 

자행된 양민학살 그것과 같았다. 그렇게까지 무참히 죽여야 했을까? 계엄군의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민들의 무장과 뒤이은 동료들의 죽음(그들 간의 오인 사격 포함)에서 비롯된 것

인가? 혹시 학살의 역사적 경험이 면면히 상속되어 그들을 망동케 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광기

와 악습의 구조를 깨야한다는 것을 망자들의 몸이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조사하고 법을 만들어 

기념하고 보상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또한 시신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계엄군의 ‘광기’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공포’를 보여

주기도 한다. 계엄군에게 있어서 시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지켜야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
들에게 시민들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이자 ‘불순분자’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적 감정이 

더해졌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고 심지어 동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로 변모했다. 계엄군들 역시 시민들에게 분노했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살육행위만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곧바로 계엄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감정과 행위가 사망자들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시작해야 한

다는 것이다.

4. 탈주술, 가라앉은 것들의 부상과 불가능한 화해를 위하여

  이 글은 5·18항쟁 과거청산의 주술적 결박을 해체하고 망령들을 내쫓기 위해, 항쟁당시 희생자

의 혼령들을 소환하여 어찌할 바모를 상황을 어찌해보려는 일종의 굿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에 의한 청산작업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는, 몸을 낮춰 예를 

표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소독을 조건으로 배제된 자를 포함하는 행위이자 

끊임없는 방역작업이었다. 야생의 울음을 지닌 산자들의 신체가 국가에 포획된 순간 산자들은 제

도적 청산이라는 철창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산자들은 그들이 내어 준 밥을 먹고, 그
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다. 애초에 산자들이 의도했던 과거청산의 충만함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

었다. 예컨대 망월동 신(新)묘역에서 추모와 묵념은 모든 것이 탈각된 허무와 같았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 반면에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추모는 늘 뭔가 꿈틀거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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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구(舊)묘역은 언제나 미안함과 슬픔이 요동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과거청산과정을 

거친 후 가슴을 진동케 했던 그 ‘무엇’은 사라지고 위압적인 경관과 엄숙함만이 남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를 벗어난 신체들에 대한 국가의 사냥은 계속되었다. 5·18항쟁과 비슷한 유형

의 폭력적 진압행위는 계속되었고, 국가는 폭력을 행사한 후에 진상을 조사하고 유감을 표하는 

이상한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총탄으로 벌집이 된 망자들의 가슴은 대한민국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망언과 망동에 의해 다시 한 번 난자당했다. 5·18은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과연 과거청

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청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

모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걷어치우는 것이 어렵다면 그 판에서 빠져 나오

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과거청산은 어떤 대가를 수령하고 숭고함을 획득하고자 한 것

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을 걷어치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몸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 망자들은 계엄군의 살

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하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으며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평화롭게 같이 사는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마지막 형상은 계엄군의 만행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만행은 계엄군의 분노와 공

포가 뒤섞인 광기의 표출이었다. 광기의 구조적 패턴뿐만 아니라 사적 감정마저 해결하고 해소하

는 것이 망자들이 남긴 몫이다.
  망자들의 유언은 한 마디로 ‘같이 살고 싶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

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살아 끝없이 외쳤던 자, 살아남았지만 말하

지 않았거나 못했던 자, 항쟁을 경험했던 모든 자-피아의 구분 없이-들을 위한 밥상을 마련해야만 

한다. 총을 들었던 자, 트럭에 탔던 자, 밥을 주었던 자, 골목과 집에서 숨죽였던 자, 피난 갔던 

자, 그리고 반대에 서서 숨을 헐떡였던 자들에게도 자리를 권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와 행

위, 감정에 대한 인지와 인정 없이 불가능하다. 당신도 한 인간이었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그것의 상은 서로 달랐을지라도)공동체를 위한 발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리하여 고정되어버린 격자위로 수많은 잔여들

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치켜세워주고 박수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껴안고 공감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다. “2017년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따뜻한 말과 포

옹을 보고 처음으로 치유 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힘겹게 토로했던,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한마

디도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한 항쟁 참여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분명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가? 혹시 그 여정의 끝에

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라는 망자들의 물음에 군화를 신었던 자들이 응답할 수도 있다. 
“그때는 당신들이 너무 밉고 무서웠어. 글고 제정신도 아니었제.”
  그 전에 망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나저나 애썼소. 미안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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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김주희(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본 토론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발표자는 5·18항쟁의 과거청산을 위해서 이제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18항쟁의 제도적 청산과정에서 양화, 정형화, 단순

화 문제가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청산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발표자의 핵심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결국 5·18항쟁의 정화는 사실상 기만적 위생처리, 소독의 과정이었기 때문

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보수 세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감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소외된 잔여적인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발표자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

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망자는 말을 통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귀

하길 바랬으며, 육신을 통해 계엄군의 광기, 분노, 공포를 드러냈다. 나는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을 

접하며 떠오른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에 따르면 5·18항쟁의 과거청산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은 이미 망자들의 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표자는 “산 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산 

공간에 투영시키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가로지르며 고군분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

만 다시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으로 돌아가자는 발표자의 주장은 이전의 ‘앞서서 나간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이 따르는’ “시대 운동으로서의 5월 운동”과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일까? 그것은 

1980년 5월의 말과 육신, 광주의 시공간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일까?
혹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광주의 시공간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와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

는 것일까? 오늘 임지현 소장은 축사에서 “광주를 광주로부터 구하자”는 말을 전했다. 발표자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 분석을 통해 그저 같이 살자는 민중의 바람이 잔혹한 폭력을 통해 진

압되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은 (그가 스치듯 언급한) 대우자동차, 부안방사능폐기

장, 광우병쇠고기촛불, 용산, 쌍용자동차 등 여타 국가폭력의 연속으로 5·18항쟁을 위치시키자는 

말일까? 하지만 이후 일어난 여타 봉기/사태/참사들은 광주의 시간성과는 다른 역사적 시간성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발표자가 5·18항쟁에 대한 “북
한군 침투설이 힘을 일어갈 무렵 유공자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 과거청산의 

문제는 대중/국민들에게 ‘선별적 복지’, ‘피해자 특혜’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자기보호의 문제

로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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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에 주목하자는 발표자의 주장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1) 
증거중심주의의 문제: 발표자는 세 개의 표로 정리했듯이 실제 사망자들이 남긴 ‘마지막 말’과 ‘마
지막 몸’이라는 실체적 증거로 우리의 주목을 유도한다.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증거는 부인주의자들에 의해 언제든 ‘증거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인주의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혐오와 함께 작동하며 혐오를 강화한다. 아마 이 경우에 폭도, 광주사람, 망자라는 

편견, 조건이 ‘증거 없음’의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2) 재현의 윤리성 문제: ‘망자의 말’과 ‘육신’이 

증명하는 희생자의 무력함, 처참함은 분명 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내기 효과적이지만 망자 재현의 

윤리성 문제를 떠올릴 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재현되는 말과 육신은 

선별되는데 가장 가족중심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선량한 존재가 선별된다는 점에서 반공주

의자들의 ‘폭도론’은 재생산된다. 3) 말과 육신의 관계적 성격: 발표자는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시

신의 모습은 유족들과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말과 육신은 

망자 유족, 지인 간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억되는 것이다. 결국 5·18항쟁의 과거청산

을 위해 이러한 말과 육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우리’를 망자와 어떤 관계에 놓는 효과를 발생

시키는가? 상주, 유족이라는 친족 관계적 상상력 속에서만 자칫 과거청산 문제가 수렴되는 한계

는 없을까? 4) 폭력의 합법성, 일상성 문제: 처참한 시신, 선량한 말이라는 대상을 통해 이러한 비

극을 만들어낸 폭력의 광기는 증명할 수 있을지라도 폭력의 일상성과 합법성의 문제도 제기하기

에 적합할까? 군사주의적 위계, 명령 등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폭력, 그리고 사라

진 말과 몸, 다시 말해 일상 속에 배태되어 포착되기 어려운 폭력은 어떤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지도 궁금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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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

과정(1921년~2019년)

이헌미(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아시아 역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근현대사는 냉전과 언

어 장벽으로 인해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타린 멍흐바야르 선생님의 논문은 1911년부

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몽골 정치사를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꿰어 한 눈에 보

여주는 역작입니다. 필자는 몽골 전공자가 아니지만, 19세기와 20세기 한국외교사 연구자로서, 중
국, 소련, 일본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구망(救亡)’과 ‘계몽’(중국사학자 리쩌허우의 표현을 빌자면)
의 이중게임을 벌여야 했던 몽골 민족주의자들의 비극적 딜레마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선생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몽골판 ‘백 년의 고독’ 속에서 국가폭력과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지극히 

고통 받은 관련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 논문에서는 핵심주제인 ‘정치적 숙청’을 “정치권력을 가진 무리들의... 공권력을 이용한... 불
법적..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1921년 ‘인민혁명(=민족 민주혁명)’ 이후 2019년까지 몽

골의 정치적 숙청을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UN 협약>의 ‘집단살해=제노사

이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33년 라파엘 렘킨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 조치에 국제적 제

재를 가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개념을 주창한 이래, 그 개념은 “국가나 그에 준하는 권력체의 대

리인들이 국민, 민족, 인종, 종교의 차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성, 
건강, 지역상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절멸하려는 의도에서 그 구성원 가운데 상당 부분 이

상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로 점차 포괄적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논문에서 다루는 몽골의 ‘정치적 숙청’이 여러 정권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위주체와 책임주체, 
피해 집단, 의도와 목표, 방식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가 1990년 ‘민
주혁명’을 계기로 양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제노사이드 개념만으로는 장기간 다양한 정치적 

숙청의 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숙청이 코민테른과 스탈

린에 의해 기획되었지만, 이를 실행한 것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숙

청과 연루된 ‘국가폭력(state violence)’과 민간인 학살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논의가 더 선명해 질 

듯 합니다.

  2. 이 문제는 1990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몽골에서의 ‘이행기정의’ 문제에서, ‘좌파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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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사적 평가와 기억의 정치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탈냉전 동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서유럽이 그랬듯, 국가 정당성, 아이덴티티, 사회통합을 위해서 과거를 주조하고 기억의 신

화를 만들 정치적 필요성이 강했습니다. 내부에 존재했던 협력의 기억은 묻어버리고, 모두를 나치 

독일 혹은 스탈린 소련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편이 사회 통합에 유리했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망각의 정책’을 취한 역사적 예는 많습니다. 2차대전 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비시 

점령 정부의 나치 협력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 대신 레지스탕스의 국민 신화를 쓴 것, 잔혹한 내

전과 군사독재를 겪고 1975년 민주화된 스페인에서 좌 우파가 “스페인 국민들의 완전한 형제적 

공존”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망각협정(Pacto de Olvido)’, 1989
년 민주화된 폴란드의 첫 번째 총리가 폴란드인민공화국 시절을 과거로 치부하고, 선을 긋는 정

책(a thick line policy)을 취한 것 등등이 그것입니다.  

  ‘몽골의 스탈린’이라고 불리우는 Kh. 초이발산에 대한 현 몽골 사회의 엇갈리는 평가(건국 영

웅 vs. 학살의 주범)와, 정치적 숙청의 원인으로 지정학과 스탈린을 지목하는 이 논문의 내러티브

에서는 탈공산 이후 ‘몽골적인 것’에서 국가 정체성을 찾고 사회주의 과거를 지우려는 민족주의 

정치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또한 소련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한 몽골인민공화국의 책임

(Mongolian agency)이라는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3. 이는 부분적으로는 1990년 몽골의 민주화와 체제변동이,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정책에 고무된 

민주화 추진세력의 기여도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 바트뭉흐의 판단에 따른 ‘협상된 혁명’(negotiated 
revolution)이었고, 그 결과 종전의 집권세력이 스스로를 재조직하여 다시 집권한 결과였기 때문

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에서 드러나듯, 몽골의 이행기 정의가 보복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사면,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 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동유럽 위성 국가들에서는 흐루쇼프의 압력에 의해 스탈린 집권기

의 조작 재판과 대숙청의 판결들이 재조사를 받았지만, 동유럽 국가들 내부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조작 재판과 대숙청의 판결들은, 그러한 재판을 실행한 동일

한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바로잡혀야 했습니다. 결국 숙청에 책임이 있는 구 리더십이 제거되고 

나서야 완전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 대통령령으로 국가사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1996년에 가야 가능해졌고, 몽골 국회가 배상금지급법을 제정한 것 

또한 1998년입니다.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일’의 법제화(1996),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박물관

(1996), 기림비(1997)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몽골인혁당이 2000년부터 재집권하면서는 

정적에 대한 억압과 고문, 억류 등 정치적 숙청이 다시 이루어졌고,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다수당인 몽골인민당과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의 과거청산 모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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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된 진실 화해 모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진실 말하기를 통

해 피해자 가해자 간 관계 회복,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권침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몽골과 러시아의 기밀 문서고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권의 문제가 민주화 이후 몽골에서 정의 회복 정책의 불연속성, 정책과 현실 간 괴리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논문에서 국가사면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요청하기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

한 현재 몽골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일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몽골정부가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를 돌연 폐쇄시킨 배경도 청하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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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정기(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 발표 1: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

             _배주연(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강소희(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발표 2: 1988년 “버마” - 광주의 연상 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_정일영(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심주형(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발표 3: 글로벌 60년대와 68운동

   ― 얽혀 있는 역사의 기억화(memorialisation)와 역사학(historicization) ―

             _강정석(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박경섭(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 5･18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 

배주연(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들어가며 

  1980년의 광주는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거쳐 뒤늦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뒤늦게 찾아온 광주

는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날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들 속에서 독재정권의 폭력을 

증거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1980년의 광주는 동시대의 사북이나 부마와 같은 다른 지역들과 

함께 민주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80년의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여전히 진실을 둘러싼 싸움

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상황에서 비당사자들, 비체험 세대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놀라

운 한편으로, 이런 기억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의 외연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모든 기억이 포스트

메모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를 펼쳐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후 세대들에게 트

라우마적인 사건, 재난과 같은 비일상적인 충격적 경험들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2. 박솔뫼의 그럼 무얼 부르지?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게 된 건 박솔뫼의 소설 그
럼 무얼 부르지?(2014, 자음과 모음)에서부터였다. 이 

작품은 화자가 버클리의 한국어 모임에서, 그리고 일본

의 한 바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험과, 버클리

에서 만난 해나라는 친구와 함께 광주에 갔던 날을 중

심으로 화자의 당혹스런 감정을 담고 있다. 
  광주 출신인 소설 속 화자는 버클리에 여행 갔을 때 

우연히 한국어 모임에 나갔다가 자신이 나고 자란 광주

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주하게 된 광주의 이야기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하나의 성질이 된

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광주. 그러나 그녀에겐 낯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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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는 가방에서 스테이플러가 박힌 프린트물을 꺼내 사람들에게 건넸다. May 18th에 관한 자

료라고 했다. 아, 5 18이 May eighteenth구나 당연한 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그래? 거기는 내 

고향인데 말했다. 해나는 정말이야? 감탄하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왜 놀라워하는 거지 감탄하는 

거지 어째서 눈을 크게 뜨는 거지 생각하다 웃으며 그래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덧붙였다. (141)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지만 정작 그녀에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비슷한 질

문은 교토의 한 술집에서도 반복된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때 살아 있던 사람이니까.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알지,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것도 알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니까 다 알지. 나는 

웃었고 나이 많은 아저씨 둘도 웃었다. 그 두 사람은 내게 너는 광주 사람이니까 너도 다 아는 

사람이지 했는데 나는 그런가? 하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실실 웃었다.(160-161) 

  그 사람은 내게 너는 광주 사람이지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옆에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린 쪽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광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렸는데 꼭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랬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이야기

를 듣자 데운 술을 마시던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다는 듯이 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내게 너도 광주 사람이지 하고 말했는데 그때 나는 순

간적으로 아득함을 느끼고 고개를 휙 돌리고 반응도 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165) 

  그 이야기는 “마치 아일랜드의 피의 일요일이라거나 칠레의 피노체트가 저지른 일과 억압받았

던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141) 명백하지만 낯선 이야기들이다. 

  나는 그런 명확한 세계에 없었다. 마치 아주 복잡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어디지? 
하고 들여다보아야만 했는데 그렇다고 무언가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으므로 당사자는 아니며 또한 명확한 세계의 시민도 아니었다. 내 앞에는 장막이 있고 

나는 장막을 걷을 수 없으므로. (159) 

  버클리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들은 지 3년 후, 5 18 30주년이 되던 해 봄, 화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경험을 마주한다. 한국어 모임에서 만난 해나라는 친구가 광주를 찾아온 날, 둘은 구도청

을 방문한다. 

  그들을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나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 어두운 복도. 

무거운 회색 복도. 시멘트 건물, 벗겨진 페인트 그 둘의 냄새. 이 회색 복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말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말이다.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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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해줄 입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 그녀가 가 닿을 

수 있는 곳은 없다. 한 술집에서 누군가 “그해에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부를 수 없게 된 노래”1)

를 틀어달라고 하다가 제지당한다. 남자가 외친다.

  그럼 무얼 듣지? 무얼 불러야 하지?

  술집 사장은 레퀴엠을 틀어준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곡인 레퀴엠. 그러나 여기에서 레퀴엠은 

애도의 금지를 애도하는 노래가 된다. 그녀는 광주의 기억을 마주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그

럼 무얼 부를 수 있을지 난감해 한다. 그녀의 앞에는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5 18에는 가 닿지 못한다. 

  다만 내 앞으로는 몇 개의 장막이 쳐져 있고 나는 그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이야기다. 나는 3년 정도의 시간은 하나로 볼 수 있으며 3년 전은 3년 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제를 지울 수 있으며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나의 시선은 김남주가 이야기한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에는 가닿지 않는다

는 말인데 이건 좀 신기할 수도 있지만 실은 당연한 이야기다.”(167) 

  그녀는 정작 그녀를 한국어 모임으로 초대한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자신이 읽고 있던 책,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카푸치노, 그리고 

그 날의 공기와 색감과 같은 감각적인 것들은 정확히 기억한다. 

  버클리 대학 근처에 있는 테이블이 넓은 카페, 목요일 오후 8시였다. 그날의 밤공기가 가볍고 

건조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140)  

  그리고 그 자리는 끝이 났다. 뭔가 좀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중략) 숙소는 차이나타운을 지나야 나왔다. 그때 밤의 색은 푸른 색이었고 거리는 푸른색 

아래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143) 

  이와 같은 발화는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발화/기억할 순 없으나 그 날의 분위기로 

기억하게 되는 정동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발화할 수 없는 이들 (금지되었거나 

혹은 그런 위치에 스스로를 대입할 수 없는 화자 모두에 해당한다)에게 무엇이라도 해야할 것 같

은 느낌, 발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중년 백인 남자는 내게 중국인이니 대만인이니 일본인이니 묻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이름이 나오면 반응해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준비를 했으나 끄덕

일 수 없었다. (143-144)

 1)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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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그 밤에 특별히 크게 소리 내어 무언가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가 오래오래 들어

야 했던 것은 떡과 죽과 국수의 이야기뿐이었다. 그 사람은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했다. 마치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될 것처럼 말이다.” (164) 

  박솔뫼의 소설은 광주를 중심으로 재현되던 후일담 문학, 혹은 증언 문학과는 달리 증언할 수 

없는 세대의 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뤼시앙게벤은 박솔뫼의 이 소설이 광주를 다루는 세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기존의 증언문학에서 픽션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의 전제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건에 대한 관점과 이의 문학적 형상화는, 세대가 바뀌

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솔뫼의 단편에서, 광주를 경험한 이전 세대의 증언문학

과는 다르게, 광주의 사건들이 어떻게 암시적으로 픽션을 통해 드러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2)

  이러한 세대의 변화는 광주의 재현에서 꽤 낯선 것이었는데 마리안느 허쉬는 이런 트라우마적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 직접 체험한 세대들의 기억과 구분하여, 그 이후 세대들의 기억을 포스트

메모리라고 부른다. 홀로코스트 연구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허쉬는 포스트메모리라는 용어의 유용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포스트메모리는 앞선 세대들이 기억하는 경험과 앞선 세대들의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

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행위들에 의해서만 견지하는 “이후 세대 

generations after”와의 관계를 설명한다.3)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제너레이션들이 “기억의 형태로 연루를 상상한다”는 것이고, “기
억은 실제로 살았거나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승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동시대

의 증언자나 참여자의 회상과는 차이가 있는 전수된 기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4) 거
리감이 있는 공감이야말로 이후 세대들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마리안느 허쉬가 ‘메모리’가 아닌 ‘포스트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넘어가는 조건에서의 기억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기”5) 위해서였다. 즉, 그것은 직접적 경

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기억의 종말이 아니라, 이후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라우마적 사건과 

역사에 접속하는가의 문제이다. 허쉬는 이들이 직접적 경험이 아닌 사진이나 부모로부터 전달되

는 잠자리 이야기 bedtime sto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 기억과 ‘매개’ 된다는 점, 그래서 이들

의 기억이 상상적 투사, 반영, 창조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점6)에 주목하면서 소설, 회화, 사진, 영

 2) 뤼시 앙게벤 (2018), 증언의 형언불가능성에서 픽션의 말할 수 없음으로 : 광주의 새로운 재현을 지향하는 

한국문학? , 비교문학, 26권 1호, 정의진 역, 196쪽.
 3) Marianne Hirsh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5. 
 4) 위의 책, p.3. 
 5) 박정원 (2017) 네루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아이콘, 그리고 포스트메모리, 이베 로아메리카硏究, 28:3, 

213-243 (218쪽)
 6) Hirsch, 위의 책,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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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같은 미디어에 주목한다. 이처럼 이후 세대들의 기억은 직접적 증언이 아닌, 정동/분위기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포스트메모리 작업이라 할만한 박솔뫼의 소설의 정동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허쉬는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 Camera Lucida 에서 착안해 포스트메모리

가 가족, 특히 부모(엄마)/자식(딸)과 같은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며, 그것을 형성하는데 사

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바르트는 사진이 ‘그때 거기에 있었음 That-Has-Been-There’
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사실의 인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

증 이상의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거기에 있었지만, 그것은 사진으로 남음으

로써, 실재 대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7) 또한, 그것은 프레임 밖의 

세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8)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다. 
  포스트메모리에 있어 허쉬가 바르트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르트가 구분하고 있는 사진의 

매력 때문이었다. 바르트는 대부분의 스투디움 Studium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에는 매력을 느끼

지 못하지만, 푼크툼Punctum을 가진 사진들에 깊은 매혹을 느낀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스투디움

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면, 푼크툼은 그런 맥락과 별개로, 혹은 

그런 맥락을 걷어냈을 때, 보는 이에게 전달되는, 혹은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는 이들을 

찌르는 pricked 정동적 측면을 의미한다.9) 허쉬는 바르트의 이 이론을 확장하여 포스트메모리 형

성에 이 친밀한 가족 관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이 관계에서 사진이 주는 푼크툼이 극대화

된다고 말한다. 
  한편,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의 유형학을 제시하며 처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기억을 개

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으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기억을 정치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

로 제시하는데,10) 허쉬는 문화적 기억 역시 포스트메모리라고 말한다. 허쉬가 포스트메모리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밀성 intimacy의 감정이다. 그녀는 세대간의 포스트메모리

intergenerational postmemory를 가족의 포스트메모리familial postmemory로, 세대 내의 포스트메

모리intragenerational postmemory를 친밀한 포스트메모리affiliative postmemory에 결합시키며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친밀함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11) 

  그러나, 만약 우리가 타자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관통하는 경험으로 받아

 7) 즉, 우리는 사진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사진은 대상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Roland Barthes (2010),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Hill and 
Wang, p.76

 8) Stanley Cavell (1971/1979) The World Viewed: Reflections on the Ontology of Fil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p. 24

 9) Barthes, 위의 책, p.25. 
10) Aleida Assmann (2010), ‘Re-framing memory.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forms of constructing the 

past,’ in Performing the Past: Memory, History, and Identity in Modern Europe edited by Karin Tilmans, Frank 
van Vree and Jay Winter,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pp.35-50. 

11) Hirsch, 위의 책. 36쪽. 에파 호프만 역시 전체로서의 포스트 제너레이션과 특수성으로서의 2세대라고 말

하며, 2세대의 직접적 경험을 좀 더 특수한 위치에 두고 있지만, 허쉬에 비해 그 구분은 훨씬 느슨하다. 
(Eva Hoffmann (2004), After Such Knowledge: Memory, History and the Legacy of the Holocaust, Public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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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다면, 혹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안으로 그들의 경험을 끌어들인다면, 그들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과몰입하여 전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12)  

  그러나, 친밀함을 형성하지 않은, 즉 연루의 감각을 가지지 않은 이후 세대들의 기억, 즉 포스

트메모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홀로코스트를 베드타

임 스토리로도 듣지 않은 세대들에게 기억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르트가 말한 바 20세기가 그

런 죽음의 잔영들13)을 끊임없이 남기는 시대였기에 지금의 기억 전쟁이 존재한다면, 지금 세대는 

어떻게 20세기를 기억해야 할까? 어떠한 사회적 연결고리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억은 어떻게 

전이되는가? 이 고민이 시작된 것은 <김군>을 보고 나서다. 

2. <김군>

  <김군>(강상우, 2018)을 만든 강상우 감독은 이 영

화가 광주 5 18 당시에 촬영된 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14) 강상우 감독은 1983년 서울 

출생으로 그동안 퀴어영화와 드라마 중심의 극영화를 

만들어왔으며, <김군>은 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이

다. 감독은 자신이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15) 또한, 영화에 인터뷰어로 등

장하는 조연출이나, 프로듀서,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스텝들 모두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김군>은 5월 개봉 예정으

로, 필자가 본 버전에서 몇 가지 장면이 새롭게 편집

되어 개봉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필자가 중요하게 

보았던 두 개의 장면 극장 장면과 결론 부분 이 

편집될 예정이라고 한다.16)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영화

에 대한 엄밀한 장면 분석보다 감독을 비롯한 이후 

12) Hirsch, 위의 책, p.35. 
13) 바르트에게 이것은 사진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20세기의 세계대전과 제노사이드와 같은 극한의 ‘죽음’의 

경험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14) 이 글에서 사용된 감독의 변은 모두 2019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영화 <김군>의 ‘관객과의 대

화’(2019년 3월 24일)와 같은 날 진행된 ‘포럼1_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
에서 이루어진 감독의 질의응답의 녹취를 푼 것이다. 

15) 즉, 다른 독립다큐멘터리들이 느슨하게 공유하고 있는 정치의식/윤리의식을 본인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16) 극장 장면은 이강갑과 최진수가 직접 만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

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필자가 본 버전에서는 이 대화와 화면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시

되지 않는다. 영화의 결론 부분은 김군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김군이 죽었을 것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지만, 편집되는 버전에서 결론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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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이 광주에 접속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이 영화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영화는 5 18의 전개과정이나 사후적 평가를 담는 대신, (보수 군사연구자로 영화에서 소개되

는) 지만원이 이 사진에서 제1광수(북한의 스파이)로 지목한 인물인 김군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담

고 있는데, 지만원의 ‘유사과학’ 담론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김군을 알고 있거나, 김군이라

고 추정되는 시민군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김군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 내외부에서 지만원의 논리를 오히려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독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명감이나 정의감, 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5 18을 경험하지 않은 자신이나 영화의 다른 스텝들과 같은 세대들에게 ‘민주화’라
는 말은 오히려 광주를 멀게 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이 감독을 광주로 끌어

들였다. 감독은 영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매혹”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리고 영화는 매혹의 

실체, 실제 인물을 찾아가는 추리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매혹은 스투디움과는 거리가 멀다. 광주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제거했을 때 보이는 

매혹, 그것이 강렬한 푼크툼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여기에서 사진을 통한 기억

의 연결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억과는 달리, 
사진이 주는 매혹이 연루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은 ‘김군’의 사진에서 오는 강렬

한 정동을 통해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던, 혹은 연루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그 자신의 연루의 

감각으로 재획득한다. 
  물론 정지혜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광주’라는 맥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하긴 어렵다.17) 
감독 역시 영화의 시작이 사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이 사진은 광주 518과 연계된 이전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항쟁’의 증거, 혹은 맥락으로서 읽혀지는 

사진이 아닌 사진 자체의 강렬함에서 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김군>은 그동안 광주의 맥락에서 

다루기 까다로웠던 주제인 넝마주이나, 혹은 기동타격대의 모습을 재현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17) ‘포럼1_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 (2019년 3월 24일)에서 이루어진 정지혜 

평론가의 토론 녹취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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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이 실제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서 증언은 

사실 관계들을 확인시켜주기보다 기억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때로는 오히

려 사실을 미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작업은 한참동안 증언

을 거부했던 최진수에게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시금 상처를 파헤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영화의 

초반, 시민군에 참여했던 오기철이 김군을 찾아나서겠다는 것이, 지만원과 동일한 프레임이 아니

냐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인터뷰어인 조연출은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다른 대답을 하며 즉답을 회

피하는데, 이때 오기철을 비추던 카메라는 컷하여 산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장면은 다음 

장면의 예비 장면이기도 하지만, 시선의 회피, 즉 대답의 회피와 닿아 있다. <김군>의 윤리는 지

만원의 논리를 박살내는 것도, 5 18의 대의를 알리거나 확장하는 것도 아닌, 사진 속의 시민군을 

찾는 것 즉, 사실을 찾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는 불편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김군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서 포스트메모리의 새로운 측면이 등장한다. 사실에 대한 집착은 경험의 주체가 직접 자

신의 기억을 증언하는 시기 이후에 진실과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비적 작업처

럼 보인다. 허쉬는 포스트메모리는 더 이상 회상에 의해 과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투

사, 반영, 그리고 창조에 의해 매개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 공백으로 남게 되는 사실에 대

한 앎의 욕망 역시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김숨은 위안부 피해자가 마지막 한 명 남은 

상황을 가정해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316개의 실제 증언자의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힌다. 
물론 여기에서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에 대한 강박은 무수한 이미지와 가짜 

뉴스, 정보들이 넘치는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에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정보가, 또 어떤 

뉴스가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광주’라는 검색

어를 입력하면, 위키피디아류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없이 많은 정보가 튀어나온다. 거기에는 광

주를 민주항쟁으로 다루거나, 국가폭력의 희생양으로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가 하면, 좌파/혹은 

북한의 정치적 책동으로 다루는 글들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단어들을 바꿔치

기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될수록 이런 정보

들은 더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날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을 ‘말할 수 있는 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연루의 감각을 획득하게 된 이후 세대들의 포스트메모리에서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자신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착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것 같다. 강상우 감독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저널리즘적 태도에 대해 영화적 실천으로 

설명을 했지만 (추적 장르를 빌려오는 것), 이것은 또한 이후 세대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자신

들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김군>이 사진에서 오는 강렬함을 통해 ‘5 18’에 다

가갈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이 ‘그때 거기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진은 거기 있었다는 사실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결국 영화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의 실패를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이상갑은 사진을 보고

서도 그것이 자신의 과거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최진수는 김군이 죽었다고 단언하지만, 시신이 사

라진 상황에서 최진수의 증언을 제외하면 사실을 확정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감독은 사실을 찾

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사실과 진실을 구분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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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감독은 자신이 찾은 진실을 ‘공백’이라고 표현한다. 사실 확인의 불가능성, 그 공백이야말로 

영화가 제시하는 강력한 힘이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군부에 의한 시신 훼손)이 어떤 

진실(예를 들면, 군부의 폭력성과 5 18의 처참함)에 다가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셈이다.18)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메모리는 어쩌면 언제나 비어 있는 일종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

업일지도 모르겠다. 포스트메모리 작업은 기억의 불완전함에 더해, 타인의 기억을 어루만지고, 그 

기억의 공백을 서성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냐 마주하려는 작업은 연루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죽은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기억으로 과거를 되살리는 

작업이다. <김군>은 허쉬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포스트메모리를 상상했을 때와는 다른 방

식으로 ‘이후 세대’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가 환기시키는 욕망,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의 불가

능함을 통해 진실 혹은 이전 세대의 기억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나오며

  이런 포스트메모리가 광주를 둘러싸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광주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진행 중인 싸움이고 밝혀야할 진실들이 있다. 그러나, 어쩌면 아마도 그렇기 때문

에 <김군>과 같은 영화들이, 포스트세대들이, 연루의 감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기

도 할 것이다. 재현영역에서 광주를 포스트메모리로 이해하는 이후 세대의 등장은 의미심장한 질

문을 던진다. 정보의 풍요 속에서 정작 기억이 빈곤해질 때, 포스트제너레이션들은 광주와 어떻게 

접속하고 또 어떻게 기억할/해야 할 것인가? 

18) 이 부분은 기존 버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영화의 재편집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실하게 말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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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포스트메모리와 5･18: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강소희(전남대 5･18연구소)

1.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개념과 <김군>의 어긋남에 대해 

부족한 저의 이해에 기대면, 이 글은 “80년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의 발화

가 시작되었다는 점”(1쪽), 즉 ‘비체험 세대들’의 5·18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

에 주목하고, 박솔뫼의 소설 그럼 무얼 부르지 (2014)와 강상우 감독의 다큐 <김군>(2018)을 분

석함으로써,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양상을 읽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이론

적 틀로 자리하는 마리안느 허쉬의 ‘포스트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주요 분석 텍스트인 <김군>의 

성격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스트메모리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

는 가족 관계,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밀성과 그 관계에서 극대화되는 사진의 푼크툼에 대한 

논의가 <김군>과는 연결되지 않아서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구체적인 상이 잘 잡히지 않

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비체험 세대의 포스트메모리와 그 기

억이 예술적으로 재현되는 양상, 그리고 그 작품들이 다시 동시대인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허쉬의 포스트메모리라는 개

념을 통해 주목해 분석하시려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립니다. 

2. 포스트메모리의 특징을 ‘사실에 대한 집착’으로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루의 감각을 획득하게 된 이후 세대들의 포스트메모리에서는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자신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

다.”(8쪽) 포스트메모리의 한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위의 문장에 개인적으로는, 쉽사리 동의가 되

지 않습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김군> 다큐 한 편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5·18에 대한 포스

트메모리의 양상을 추출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로 2010년대에 발표된 여러 편의 

다큐(<미국의 바람과 불>(김경만, 2011), <논픽션 다이어리>(정윤석, 2013), <순환하는 밤>(백
종관, 2016), <88/18>(이태웅, 2018) 등>에서 5·18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은폐된 사실

을 영상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는, 즉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오래된 형식과는 

변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대 다큐의 양상을 하나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거칠게 공통된 특징을 추출한다면 5·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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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사진이나 뉴스릴 영상 등을 파편화된 형태로 편집해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건이나 인물과 

재배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큐들에서 5·18은 사건을 둘러싼 익숙한 상징

과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질적인 시공간의 이미지와 충돌함으로써 동시대적 질문

을 불러일으키거나, 낯선 정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현재적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다시 말해 

최근 5·18을 다룬 다큐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존의 의미망에서 벗어난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기억·기념의 방식을 발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럼 무얼 부르지 가 제기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실에 대한 집착’은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특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5·18’을 위한 지금 우리의 대응 방식 혹은 <김군>이

라는 개별 작품의 특이성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3. 푼크툼의 시간적 계기와 <김군>의 미학적 형식에 대해

주지하듯이 허쉬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바르트의 밝은 방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

에게 남겨진 사진들을 통해 이미지와 시간에 대해 사유하는 텍스트입니다.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개념에 가족 관계의 친밀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마도 밝은 방이 지닌 이 같은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양상을 <김군>이라는 다큐를 통해 이야기하

기 위해서는 밝은 방 2부에서 전개되는 푼크툼의 시간적 계기에 대한 바르트의 논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본문에 서술하신 것처럼 사진은 “그때 거기 있었음”에 대한 인증

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 부재함”에 대한 인증이기도 합니다. 즉 “죽은 존재의 살아있는 이미

지”(부재의 현존)로서의 사진은 그것을 마주한 이에게 “거꾸로 된 예언의 메시지”(통증 혹은 매혹

의 경험, 강도로서의 푼크툼)를 전달하며, 이는 사진 속 존재에 대한 “불가능한 앎”(사실이 아닌 

정동의 차원)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의 사진(80년 오월 김군의 이미지)과 현재의 나(강상우 

감독)의 마주침이 미래의 앎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의 시간성, 이에 대한 바르트의 사유가 <김군>
에 적용되면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특히 <김군>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장면(극장 신과 도청 신)의 미학적·실천적 형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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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버마” — 광주의 연상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정일영(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1980년대 한국 현대사 속의 ‘버마’

  미얀마 혹은 ‘버마’1)는 1980년대 한국 현대사 속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종종 호명되었다. 아
마도 발표자와 비슷한 세대가 기억하는 최초의 버마는 ‘아웅산 묘소 폭탄 사건’일 것이다. 버마가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경제적 · 현실적인 이유로 남한과 

적극적인 교류를 거부하지 않았다.2) 한국의 신군부에게도 소위 ‘순방외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버마는 나쁘지 않은 외교 카드였다. 특히 이전까지 북한과 더 가까웠던 버마와 관계가 개선되

면 체제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림 1> 1983년 체신부가 발행한 ‘전두환 대통령 버마 방문 기념우표’ (출처 : 우정사업본부)

 1) 한국 외무부는 1982년 5월 26일 전세계 164개국의 국명을 확정하여 문교부와 표기 통일협의에 착수했다. 
현지 발음을 존중하고 복수 및 접속사 생략, 문교부 및 관용표기법 존중 원칙에 따라 이전까지 ‘버어마’라
고 표기했던 국명을 ‘버마’로 바꾸었다(‘外務部, 國名 표기 통일’, 경향신문 1982. 5. 26). 한편 1989년 6
월 버마 군부가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었다. 현재 정식 영어 국명은 The Union of Myanmar(미얀마 연방)
이다. 군사정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버마’를 고집하고 있다(양길현, 버마 그리

고 미얀마 네윈과 아웅산 수지, 오름, 2009, 5쪽). 사실 버마는 구어체, 미얀마는 문어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었으나 군부가 ‘민족’의 뉘앙스가 강한 버마를 버린 이유는 반쿠데타 세력과 소수 인종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정부 등과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등은 버마라고 칭한다(‘‘미
얀마’ ‘버마’ 한 나라 두 이름’, 한겨레 2007. 9. 27). 이 글에서는 당시의 명칭인 ‘버마’를 사용한다. 다른 

지명도 마찬가지이다.
 2) 2015년이 한국과 버마 수교 40주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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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신군부는 동남아-오세아니아 순방의 첫 국가로 버마를 선택, 1983년 10월 8일 출발했다. 
그리고 10월 9일 아웅산 묘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버마 정부는 북

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오히려 남한 정부와 관계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1987년 바그다

드를 향해 비행하던 대한항공 858 여객기가 실종된 지역 또한 버마 상공이었는데, 이때도 버마 

정부는 남한 정부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일관된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3) 
그럼에도 신군부는 대통령의 버마 방문을 추진했고, 정부의 통제를 받던 당시 언론 또한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이후에도 우 네윈(U Ne Win)에 대하여 “베일 속에 가린 통치자” 정도로 서술할 

뿐이었다.4) 적극적인 호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으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표현

들에 비하면 꽤 수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에는 우 산유(U San Yu) 버마 대통령이 방한

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향신문이 보도한 우산유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실권자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순수민족주의자로서 랑군의과대학 재

학 중 반영, 반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독립투사. 지난 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에 가담, 중앙정계에 

본격 진출해 혁명위원회위원, 육권참모총장, 버마사회주의계획 당중앙집행위총서기, 부총리겸 국

방장관, 당감찰위원회 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네윈장군의 오른팔로 비동맹중립노선을 추

구. 지난 81년 네윈 장군의 사퇴에 따라 국가평의회 의장겸 대통령으로 선출돼 점진적인 대외개

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등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본인. 외유내강형의 독실

한 불교신자로 당년 69세. 술과 담배를 전혀 않으며 취미는 독서와 맨손체조. 도탄쉰 여사(67) 사
이에 4녀를 두고 있다.5)

  한국 언론을 통해 꽤 호의적인 소개를 받은 

우산유는 울산과 경주까지 순회한 후 짧은 여정

을 마치고 귀국했다. 각 언론은 유산유의 일정

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이 게재한 ‘한·버마 정상 만찬’ 사진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 “9일 저녁”이라는 시점

이다. 경향신문의 보도 사진은 그 다음날인 10
일에 게재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1987년 6월 10
일이다. 전두환은 6월 8일 방한한 유산유를 맞이

하며 “이번 방한은 외국이 아닌 형제의 나라에 

왔다고 생각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

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

다는 점에서 버마 국민들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3) 각 시기별 군부의 특징과 정책에 대해서는 장준영, 하프와 공작새 미얀마 현대정치 70년사, 눌민, 
2017을 참고할 것.

 4) ‘베일 속에 가린 統治者... 버마 네윈 ’, 경향신문 1986. 1. 18.
 5) ‘순수민족주의 독립투사’, 매일경제 1987. 6. 8.

<그림 2> 경향신문의 ‘한･버마 정상 만찬’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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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6)

  그러나 유산유가 이틀 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 장면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두환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을까? 이듬해 버마에서 벌어진 민주항쟁과 끔찍한 유혈진압을 생

각한다면, 그들의 공감보다는 항쟁의 주체였던 이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이다. 물론 

공감의 이유는 정반대였겠지만. 이 글은 1988년 버마에서 ‘8888 민중항쟁’이 일어날 때 국내 언론

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타인의 고통’이 이끌어내는 공감의 힘과 그 한계를 언급해보려 한다. 
우선 1988년 버마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

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이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일으킨 연상작용을 언론 

지면을 통해 살펴보고, 이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문제제기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할까 한다. 비전공 분야를 다루면서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많은 자료를 섭렵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8888 민중항쟁’의 전개와 한국 언론의 보도

  “버마 항쟁을 보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버마식 사회

주의’의 목표는 이상적인 미사여구로 채워졌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였다. 제3세계 각국에서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사
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버마인들의 항쟁에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7)

  제국주의 영국과 일본을 몰아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독립한 버마는 1962년 아웅산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군사령관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네윈 군사

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우 폐쇄적인 정책과 일당 독재의 정치 시스템을 

고수하게 된다.8)

  1988년과 같은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민중봉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의 움직임

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네윈 집권 후 1962년 7월 7일과 1974년 우 땅(U Thant) 전 유엔

사무총장 장례식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두 차례의 민중항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1988년 이전에도 경제난 때문에 일어난 수차례의 소요가 있었다. 하지만 1988년의 사건은 성격과 

규모, 참여 주체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었다.9)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1988년 버마 민중항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6) ‘3년 8개월 만에 재회’, 경향신문 1987. 6. 9.
 7)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버마 현대사, 소나무, 1989, 8-9쪽.
 8) 김규환, 우리가 몰랐던 버마, 내가 바라는 버마 , 기억과 전망 13(겨울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마웅 저, 아시아공동체의 눈으로 버마 민주화운동 바라보기 , 황해문화 58, 새얼문화재단, 2008, 
281-282.

 9) 장준영, 앞의 책, 117쪽.
10) 이 부분은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앞의 책; 양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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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잠시 호황을 맞았던 버마 경제는 1983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석
유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였다. 게다가 쌀 공출 제도가 붕괴되면서 소비

자 물가는 1985년 이후부터 연간 20% 내외로 폭등했다. 1987년 말부터 1988년까지 물가는 더욱 

폭등하여 지역에 따라 쌀 가격이 400% 상승한 곳도 있었다. 물가 폭등으로 밀수 및 암시장이 기

승을 부려, 가솔린 공시 가격이 갤런 당 3.5차트(kyat)였으나 암시장 시세는 지역에 따라 30-90차
트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부 정권은 여전히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대내적으로는 

유일당 정책,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고수했다. 그뿐 아니라 네윈은 화폐개혁을 명목으로 25, 
35, 75차트 화폐를 갑자기 없애면서 경제 혼란을 부추겼다.11) 결국 1987년 2월에 국제적 망신을 

무릅쓰고 UN에 버마를 LLCD(최빈국, 후발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외채 상환 유예나 원조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오히려 버마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주 사소한 시비로부터 8888 민중항쟁이 촉발되었다. 1988년 3월 12
일, 랑군 공과대학(RIT) 학생들이 캠퍼스 근처의 음악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학생들은 함

께 온 가수 사이 티 셍의 새 노래 테잎을 틀려고 했지만, 마을 주민이었던 다른 손님들이 반대하

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취중난동을 부리던 한 사람이 학생 하나를 덮쳐 구타하기 시작

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들을 체포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 중 한 명이 인민평의회의 저명인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들

을 석방했다. 그 결과에 분노한 학생 수십 명이 인민평의회 사무실로 향해 항의했고, 전투경찰이 

출동하여 발포,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학생의 죽음에 분노

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연일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다시 전투경찰이 랑군 공대 캠퍼스에 침입

하여 학생 수백 명을 체포하였고, 3월 18일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위 과정에서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였고, 버마 정부는 휴교령과 

야간통행 금지, 집회 금지 등 일관적으로 강경 대응했다. 6월부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직 군인, 
노동자, 승려까지 시위에 참가했고, 정부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

산되면서 희생자 숫자도 더욱 늘어나, 6월 25일에는 피구 시에서 70명 이상이 사망했다. 7월경, 
3월에 사망한 41명의 학생이 호송차 안에서 최루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

중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7월 22일 북부 프롬시에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로 사태가 진정될 기

미가 보이지 않자, 네윈은 7월 23일에 사회주의계획당 당수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유일당 혹은 다

당제 중 선택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마 국민들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으나 7
월 25일 국민투표안은 기각되었다. 경제적으로 일부 개방적인 정책이 채택되는듯 했으나, 네윈의 

후임으로 ‘랑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지닌 세인 르윈(Sein Lwin)이 당의장으로 선출되었다.12)

  결국 시위는 더욱 규모가 커져 1988년 8월 8일 랑군에서 10만 이상의 시민, 학생이 반정부 구

앞의 책; 김규환, 앞의 글; 김성원, 미얀마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민중봉기, 원영수 옮김, 오월의 봄, 2015; 장준영, 앞의 책 등.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

리카 연구원이 엮은 책은 버마 민중항쟁의 상세한 일지를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11) 이 화폐개혁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윈이 9를 행운의 숫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12) 세인 르윈은 당시만이 아니라 1962년의 랑군 학생 시위 때에도 학생회 건물을 폭파시킨 장본인이었다(장

준영, 앞의 책,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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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외치며 사상 최대의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을 지칭하여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버마 군부는 전국 12개 도시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여 8월 12
일까지 사망자 수가 500명에서 최대 1,500명까지 추산하기에 이르렀다.13) 8월 중순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9월에는 시민들이 무장하여 군병력과 교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88년 9월 21일 소 마웅(Saw Maung)14)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9인 군사 내각의 수상에 취임함

으로서 일단락되었다.15) 일반적으로 8888 민중항쟁은 1986년 필리핀의 2월 혁명이나 1987년 한

국의 6월 항쟁과 달리, 1989년 천안문사건처럼 큰 희생에 비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6)

    

<그림 3> 한겨레 1988년 8월 12일자 1면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 1면

  당시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꽤 상세히 보도했다. 1988년 3월과 6월의 시위 소식만 해도 일부 

언론에서만 정치면의 단신 정도로 보도했지만, 1988년 8월 이후부터는 1면 주요 기사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17) 1면으로 보도가 나가더라도 다시 국제면에 상세한 보도를 추가하는 경우도 

13) 그해 사망자 수는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혹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다(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40쪽). 또한 8천 명 이상이 망명했다고 한다(김성원, 앞의 책, 153쪽).
14) 소 마웅은 1975년 태국 국경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세력과 소수민족 저항 세력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출세 가도를 달렸다. 르윈 정권 하에서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을 지내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중심인물

이었다. 1990년 5월 자유선거를 허용하는듯 했으나 민주국민연합이 80% 이상 득표하자 민주국민연합 의

원들을 체포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 연금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버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

제로 공식적인 체제 변경을 했다.
15) 따라서 8888 민중항쟁의 주요 원인으로 화폐 정책 등 경제 정책의 실패, 경제 악화에 따른 식량난, 

군부의 과잉진압과 정치적 둔감, 사건 이전까지 있었던 저항 세력의 유산 등이 지목된다(양길현 앞

의 책, 100-101쪽)
16) 양길현, 위의 책, 109쪽.
17) ‘버마, 首都랑군에 戒嚴令’ 조선일보 1988. 8. 4; ‘美, 發砲 중지 촉구’, 경향신문 1988. 8. 10; ‘버마 反

政 시위 2백명 死亡’, 조선일보 1988. 8. 10; ‘버마 시위대, 보안군과 시가전’, 한겨레 1988. 8. 11; ‘버마 

르윈政權 崩壞 가능성’, 경향신문 1988. 8. 11; ‘버마 示威隊 무장 軍과 交戰’, 동아일보 1988. 8. 11; 
‘버마 고위층 긴급회동’, 동아일보 1988. 8. 11; ‘韓國人 50여명 무사’, 동아일보 1988. 8. 11, ‘버마시위

대 남부항구 카오성 장악’, 한겨레 1988. 8. 12; ‘버마 示威隊 2개 都市 장악’, 동아일보 198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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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당시 보도 환경 상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보도를 받아 보도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지만, 한국 언론이 동남아 국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당시는 ‘88올림픽’ 관련 기사가 지면을 가득 메울 때였기 때문에 더욱 예외

적인 현상으로 느껴진다. 기사의 분량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기사의 내용도 상당히 자세

했고 사실 보도 외에 사진, 분석 기사나 논설도 게재되었다.18) 많지는 않았지만 방콕 등에 나가있

는 특파원의 심층 보도나 도피한 교민의 인터뷰도 게재되었다. 이런 변화는 분명 1987년 6월 항

쟁 이후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와 한겨레 등 새롭게 등장한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여 민주당, 평민당에서도 격려와 지지의 성명을 채택, 발
표하기도 했다.19)

  흥미로운 것은 버마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평하며 한국의 상황을 같이 언급하는 글이 종종 보인

다는 점이다.

  한때 우리 안에서도 極右는 네윈 의 一人 長期 집권방식을 열심히 연구했었다. 그런 학자, 그
런 두뇌, 그런 아첨군, 그런 집권자는 역사에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라. 한때 낭만적 광신적 체제 

不定論者들은 버마 의 사회주의와 고립폐쇄를 平等과 自立과 平和로 극구 찬양했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야할 理想인양 박수를 쳤다. 그런 학자, 그런 얼치기 평론가, 그런 낭만주의자들은 

역사에 부끄러움과 反省을 고백하라.
  버마 의 民主 長征의 출발을 기대한다. 버마 시민들의 궐기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역사와 

문화 깊은 버마 에 국가적 건강을 빈다.20)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기에 어쩌면 당연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1988년 

8월 버마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심은, 그 사건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자꾸 무언가를 연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 1988년 버마가 은유했던 것 - 광주에서 북한까지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버마 無政府 상태로’, 경향신문 1988. 8. 12; ‘美, 大使館 잠정폐쇄’, 경향신문 1988. 8. 12; ‘랑군 全域 

無政府상태’, 조선일보 1988. 8. 12; ‘버마 르윈 사임’ 한겨레 1988. 8. 13; ‘버마 르윈政權 붕괴’, 경향

신문 1988. 8. 13; ‘집권 17일만에 물러난 세인 르윈 버마 대통령’, 경향신문 1988. 8. 13; ‘“한국僑民 

안전하다” 현지 大使館 직원’, 매일경제 1988. 8. 13; ‘르윈 버마 大統領 사임’, 조선일보 1988. 8. 13; 
‘버마 르윈 辭任 후임 大統領 19일 논의’, 매일경제 1988. 8. 13; ‘르윈 사임 버마 일단 평온 되찾아’, 
한겨레 1988. 8. 14; ‘버마 戒嚴軍 랑군 都心 철수’, 조선일보 1988. 8. 14; ‘버마 새大統領 마웅마웅’, 
조선일보 1988. 8. 20 등.

18) 버마 항쟁의 원인과 주체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 글에

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19) ‘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동아일보 1988. 8. 12; ‘민주 논평 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조선일보 1988. 8. 

13; ‘평민, 버마국민 승리 희망’, 한겨레 1988. 8. 14.
20) ‘버마사태와 교훈’, 동아일보 198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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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21)

  당시 나는 지붕 위에서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무장도 않은 채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간에 그들은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상처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어서 근방의 집들로 피했다. 그러나 죽

은 사람들과 중상자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있었고 이어 군인들이 와 이들을 트럭에 

싣고는 사라져버렸다.22)

  1988년 버마 민중항쟁이 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기

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연도와 지명을 소환하기도 했다. ‘1980년 광주’가 바로 그것

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1988년 버마를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고, 그것을 매개로 버마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항쟁이었다는 점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1988년 버마가 1980년 광주를 불러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그러하듯 ‘동일한 사건’은 어디에도 없

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문화와 사람이 달랐다. 심지어 이전까지 버마

는 한국인들에게 낯익거나 가깝게 느낀 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버마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한국

인의 이해는 결코 깊다고 할 수 없었다. 태국의 한 신문은 뒤늦은 사과는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

는데 실패한다며 “버마지도자들은 전두환[의 실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23) 오히려 외신의 지적대로 한국, 버마, 필리핀의 “피플파워”
는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개혁요구 외에 이데올로기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24)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1988년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의 무더운 국가는 1980년 광주의 은유가 되

었다.
  이 발표문에서 제한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아도 버마 관련 보도나 사설, 만평에서 

광주가 자주 호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버마의 수도 랑군에서 ‘버마판 광주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 군사 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는 

수십만 시민의 봉기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로 2백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시가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엄군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

식이 전해진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8년 전 우리가 겪은 것과 비슷한 끔

찍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권을 휘두르는 어떤 권위주의 군사독재도 끝내

는 파탄에 부닥치게 마련이며 어떤 강압적인 권력도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끝내 억누를 수 없다

는 역사의 보편적 진리를 확인하게 된다.25)

21)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207쪽.
22) “군, 한밤에 병원 난입 시체훔쳐 강에 버려”, 조선일보 1988. 9. 4.
23) “버마 지도자는 전씨를 배워라”, 조선일보 1988. 11. 26.
24) “아시아에 거센 “피플파워” 선풍”, 조선일보 1988. 9. 6.
25) ‘버마판 ‘광주민중항쟁’’, 한겨레 1988. 8. 12.

239



  

<그림 4> 1988년 8월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만평, 조선일보의 보도 사진

  아예 “버마판 광주학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마치 광주사태가 버마로 장소를 옮겨 다시 일

어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26)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아예 버마 항쟁

의 과정을 한국현대사에 대입하기도 했다.

  지금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민주화 투쟁 과정은 8~9년 전의 한국 상황과 상당부분 

엇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버마사태의 발단은 군사쿠데타 후 26년간 계속돼온 네윈의 강압통치에 대한 저항시위로부터 

시작됐다. 79년의 부마사태에 해당하는 셈이다. 네윈은 일부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강경

진압방법을 통원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못이겨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절대권력자가 권

자를 떠나게 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10.26사태와 비교할만 하다.
  네윈 퇴진 후 버마국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다. 10.26 후 ‘서울의 봄’ 때도 그랬다. 서울

의 봄에 비해 ‘랑군의 봄’은 너무 짧았다. 네윈에 이어 실권을 장악한 르윈은 네윈보다 더욱 심한 

군출신의 초강경인물. 한국의 12.12사태와 5.17을 통한 군부의 재집권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버마국민들은 르윈의 집권에 분노했다. 한국에서는 5.17과 함께 광주사태가 일어났다. 르윈은 

총칼로 시위대를 눌렀다.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파견됐었다. 군과 시위대의 충돌은 급기야 유혈사

태를 낳고 시위군중은 경찰서를 습격, 탈취한 무기로 무장항쟁에 들어간다. 광주가 그랬었고, 랑
군이 지금 그렇다.27)

  <그림 4>처럼 당시 정체를 겪고 있던 ‘광주 특위’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버마사태”를 배치하

기도 했다.28) 조영래는 칼럼에서 “버마의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29) 그렇기

에 버마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하고 “승리”를 기원했던 것이다. 1988년 8월 13일에는 ‘5 18 광
주항쟁유족회’ 및 재야 8개 단체가 ‘버마 민중항쟁에 대한 광주시민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성명서는 “동지들의 시신을 앞세우고 슬픔과 분노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며 두 손에 

26) 조희곤, ‘버마사태’, 경향신문 1988. 8. 12.
27)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28) 민주당의 지지성명에서도 광주를 언급했다(‘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동아일보 1988. 8. 12).
29) 조영래, ‘이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겨레 198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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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들 수밖에 없는 버마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한반도 4천만 국민과 더불어 광주시민

들은 버마 정부가 양민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80년 5월 광주학살의 만행을 직접 경

험한 광주시민은 최근 르윈 도살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에게 적

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30) 
  1986년 필리핀에서 ‘피플파워 혁명(2월 혁명)’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그것을 두고 광주를 연상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부정권의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던 버마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이

들의 머릿속에 어찌할 수 없이 광주가 떠올랐다. 그리하여 버마의 문화나 자세한 국내 상황 등을 

잘 모른다하더라도 지지와 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통의 경험은 때로 연대와 공

감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1988년 9월 24일 한겨레의 ‘국민 기자석’이라는 독자 투고란에 전남 

장흥군에 거주했던 한 독자가 기고한 글을 보면, 연상·은유-공감·연대의 직관적인 매커니즘을 확

인할 수 있다. “당시의 광주 시민들”과 “지금 버마인”은 곧바로 “우리”가 되고, 한국의 신군부와 

버마의 군부는 곧바로 “그들”이 된다. 또 “작은 승리”(6월 항쟁)는 언젠가 “진정한 승리”가 될 것

이며, 버마인들 또한 “이미 승리하고 있”고 그 승리는 “영원한” 것이 된다. 타인의 상황을 통해 

나의 처지와 고통을 다시금 확인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올림픽으로 뒤덮인 신문의 한켠에서 버마가 군부 쿠데타로 피의 충돌을 하고 있다는 소식

은 머리를 철퇴로 얻어맞는 것 같은 아뜩한 느낌을 갖게 한다.
  어쩌면 이다지도 8년 전 그 연유 모르고 당해야 했던 이 땅의 피바람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

는 것인가.
  1980년 5월 이후, 이 나라 광주에서도 포연이 가득했고 시체가 즐비했으며 핏물이 도로를 적셨

고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대접을 받았다. 당시의 광주 

시민들의 의문도 지금 버마인의 의문과 똑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같은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 죽이고 있는가.
  왜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한 이유도 모르게 잡혀가서 사지가 뒤틀리는 고문을 당하고 사형, 무
기, 혹은 수십 년의 체형을 받은 중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광주는 캄캄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은 안개 뒤편으로 숨어 버린듯했으며, 사람들은 진심을 알면서도 무겁게 드리운 검은 장막의 

뒤편에서 공포에 눌려 눈으로만 속삭이고 있을 뿐이었다. 누가 보아도 승자와 패자는 분명한 것 

같았으며 정의니 자유니 진리니 민주니 하는 따위는 소멸되어 버린 단어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조용히 불씨를 살려왔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갖은 희생을 감

수하면서도 결코 그 불씨를 꺼뜨리는 법이 없이 버티어 왔다. 그리고 결국은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언젠가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그 따위 패배는 없으리라는 자신감

을 갖게 되었다.
  총칼 앞에서 죽어가는 버마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으며 그 승리는 영원할 것이고 그래서 자유 

버마의 굳건한 받침돌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 들떠서 손바닥을 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버마와 버마인의 평화를 위

30) ‘버마 민중항쟁 적극지지 광주 재야8개단체 성명’, 한겨레 1988. 8. 14.

241



해서 손을 모은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평화를 위한 간구도 될 것이다.
김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09>31)

  하지만 그 공감과 연대의 자장 속에서도 버마가 ‘후진국’이며 ‘우리’보다 뒤쳐진 국가라는 인식

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사설에서는 버마 “국민들의 생존보존본능은 민

주화 욕구를 앞지를 것”이라며 “민생고를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룩해”야 한다는 

왠지 익숙한 논지를 전개했다.32) 또 다른 사설에서는 버마 항쟁이 “정치 투쟁보다는 생존투쟁의 

성격이 짙”다며 그래도 한국의 군부정권은 경제적인 성과는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33) 또 “무고

한 생명의 희생 없이 평화적 민주발전을 이루리라는 기대는 당분간 힘들 것”34) 혹은 “버마 국민

들은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을 것”35)이라는 표현도 한국과 버마 사이에 

명확한 위계 관계를 설정했기에 가능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진보적인 입장에 섰던 필자도 버마가 

“우리처럼” 유기적인 조직을 마련하지 못했고 “종횡으로 짜인 연대를 통하여 군·관·재 또는 군·
당의 수직적 연계체제와 신축자제하며 맞설 수 없었다는 데 그 좌절의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과연 버마에 조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많은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88년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

고, 정부는 연일 ‘88올림픽’에 지장을 주는 세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던 중이었으며, 
한 언론인이 출근길에 주먹으로 맞고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36)

<그림 5> 동아일보 1988. 8. 15

  때로는 버마에서 출발한 연상 작용이 광주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튀어가기도 했다.

31) ‘국민 기자석-버마민중 피의 항쟁, 8년 전 광주 연상케’, 한겨레 1988. 9. 24.
32) 조희곤, ‘버마사태’, 경향신문 1988. 8. 12.
33)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34) ‘총칼속의 평원... 내연하는 피플파워’, 조선일보 1988. 12. 16
35) “ 민중항쟁 에 무릎꿇은 버마... “평안”은 아직도...”, 조선일보 1988. 8. 13
36) 당시 중앙경제신문의 사회부장 오홍근이 월간중앙에 군부와 군 출신 인사의 비리와 악행을 고발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준장의 명령을 받아 현역 장교를 포함한 4명의 군인이 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42



  버마는 철저한 1당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집권당을 대신 할 수 있는 정치적, 대체세력

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한국에는 야당이 명맥을 이어왔고 재야세력도 활동해왔다.
  한국과 버마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모두를 비교적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곳을 아시아에서 찾아보

면 묘하게도 북한이라는 해답이 나온다. 사회주의체제, 1당 지배, 폐쇄경제정책, 1인 장기집권, 부
자정권상속... 여기에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버마의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 와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현재의 버마사태가 한국에서는 과거로 비쳐질 수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미래의 불안으로 여겨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중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신화가 버마에서 깨지

고 있다.37)

 

<그림 6> 경향신문 1988년 8월 13일자 만평

  버마의 모습에서 ‘나’를 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존재하던 내면의 위계

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버마의 처참한 상황은 광주를 소환했지만, 결국은 좋게 말해 나

의 ‘과거’ 혹은 ‘미숙한 나’였다. 이런 인식이 있기에 버마를 보며 ‘광주의 과거’와 함께 ‘북한의 미

래’도 연상했던 것이다. 1996년 한 평론가는 영화 <비욘드 랭군>을 비평하며, 영화 속에 남아있

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불치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서양인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그릴 때에는 순하게 작동되던 명징하고 디테일

한 시선들이 동양인을 비롯한 타자의 동일한 사연을 대할 때는 그 타자들을 왜 그토록 단순화시

킬까? 오리엔탈리즘은 여전히 불치병인가?38)

37)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38) 이성욱, ‘한 여인의 빛나는 인간승리에 미얀마 항쟁사는 한낱 들러리’, 한겨레 199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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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미얀마 민중이 미국의 본 모습을 “아직” 보지 못

한다고 안타까워했다.39) 과연 서양인들만이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었을까? 

4. 연대의 출발, 그 이상을 위하여

  그러나 그 수많은 행사들 속에서도 있을 법한 모임 하나는 아무래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버마

를 생각하는 모임, 4백 명의 젊은이들을 새로 앗아간 쿠데타를 규탄하는 모임-버마와 우리는 지난 

여름만 해도 거의 같은 열병을 나누며 서로 연민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들의 항쟁을 우리의 인고로 생각하는 작은 모임 하나도 올림픽의 횃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

야만 하는 것인지... 랑군의 거리거리에 던져진 주검들이 바로 우리의 박종철이고 이한열에 다름

없는 것 아닌가.40)

  “8888 봉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죠. 1962, 1967, 1969, 1973, 1975, 1976년 

당시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었어요. 이 작은 봉기들 모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아웅 모 조 2008년 인터뷰.41)

  사실 이 글을 시작한 계기는 앞서 살펴봤던 ‘5 18 광주항쟁유족회’와 여러 재야단체의 성명서 

관련 기사를 우연히 접하면서부터였다. 짧은 기사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무리 

6월 혁명을 거친 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주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 

또한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먼 나라’였던 

버마의 참상에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고,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의 고통을 연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비
록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연상작용’에 있다.
  하지만 ‘연상’은 ‘연대’의 시작점은 될 수 있으나, 연상이 항상 연대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연상은 상상이기에 그 상상하는 주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가 관건이다. 양길현의 지적대로, 
우리는 여전히 버마 민주항쟁을 아시아 민주화 과정의 도미노 현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지 모른

다. 물론 1980년대 각 사회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의 물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측면이 분명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버마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내지는 특정의 역사, 구조적 조건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4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도 역사가 있고, 버마의 경

제 종교 문화 민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1987년 6웛 항쟁을 설명할 때, ‘피플파워’를 언급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핵심적인 동력이나 원인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타자, 특히 

39) 버마 항쟁 당시 미국 항공모함이 “랑군을 해방하는” 임무로 버마 해역에 배치됐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

다(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57쪽). 이 또한 1980년 광주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40) 이신행, ‘민주운동 조직화만이 반민주 막아, 한겨레 1988. 9. 25.
41) 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60쪽.
42) 양길현, 앞의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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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밑에 있는’ 걸로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버린다. ‘연상’ 혹은 ‘동일시’가 하나

의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5 18 기념재단’ 홈페이지의 <계속되는 5 18> 항목의 하위에는 <세계 속의 5 18>이라

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서술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세계 속의 5･18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 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

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5·18 민중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

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과의 성찰적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43)

  5 18 민주화운동이 세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 사실일 것

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

발시켰다”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닐까? 자칫 5 18 민주

화운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선의’가 타자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만약 그러한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세계 속의 5 18’은 자기만족에 그치고 연대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라는 특성상 간략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

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5 18 민주화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국사회는 다른 사회의 사건과 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서술을 만들어 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는 아주 단순하지만 진솔한 관심이 우선일 것이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버마 민주화운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의 역사가 있고, 오늘도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버마 민주화 활동가 마웅 저(Maung Zaw)44)

43) http://www.518.org/sub.php?PID=010207 (2019년 5월 5일 검색)
44) 마웅 저, 앞의 글,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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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1988년 “버마”-광주의 연상작용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상호적 “연상작용”을 통한 연대의 지평 확대 

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발표문은 한국사회의 신문지면에 등장했던 “버마”와 “8888항쟁 (이후 88항쟁)” 관련 보도자료

들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 이끌어내는 공감의 힘과 그 한계”를 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상상과 열망이 봇

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연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들이 싹트고 

있던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1988년 “버마 항쟁”은 참조성(referentiality) 혹은 인용성

(citationality)을 지닌 사건으로 언급되었다. 오늘날에도 미얀마(버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는 사뭇 남다르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광주 인권상”은 “88항쟁”에서 주도적인 

정치적 역할을 했던, 아웅산 수지(2004년)와 민꼬나잉(2009년)등 두 명의 정치 지도자를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18일 미얀마의 정치지도자 아웅산 수지에 수여된 인권

상을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학살과 박해를 용인한 책임을 물어 

박탈한 바도 있다. 인권상 박탈 결정이 매우 예외적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정치성을 드러낸 것이

라는 사실에 덧붙여, “민주화 운동가”의 “변절” 혹은 “타락”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

국 사회에 울리는 반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88항쟁”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했던 특별한 사건사적 관계와 기억의 연결고

리에 주목하고 있는 발표문은,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로써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표문이 밝히고 있듯 아직은 시론적 성격에 머물고 있지만, “세계 속의 5.18”을 지향하며 광

주민주화운동의 사건사적 의미와 국제연대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현재적 시도들에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과 관점들을 담고 있기에, 향후 보다 더 진전된 연구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질문과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1. 신문지면 혹은 “미디어 경관(media-scape)” 속의 “버마”와 “88항쟁”을 어떻게 볼 것인
가? 

발표문은 1980년 당시의 다양한 신문기사, 만평, 칼럼, 독자투고등을 활용하여, 버마의 “88항
쟁”이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일으킨 연상작용”을 살펴보고자 시도한다. 1980년대의 신문지면이 

대중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의 경합이 펼쳐지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집
합의식”의 구성에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지면을 통해 “연상작용”의 형식

과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미디어 경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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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발표문이 인용하고 있는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신문등은 

단일한 “언론”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6월항쟁을 통해 상당수 신문사들이 편집권 독립 투쟁들

을 통해 이전의 통제와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나, 
“논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른바 

“외신”의 경우, 미디어의 독점적 채널링이 강한 측면이 있기에, 편집권/방침의 상이함이 사건 자

체에 대한 친밀도, 중요도, 해석 가능성을 지면을 통해 제한하기도 한다. 발표문에서도 한겨레, 동
아, 조선의 지면을 예로 들어 “한국 언론이 동남아 국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각각 “장악”, “군과 대치”, “무정부 상태”등
으로 상이한 제목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문지면을 통해 매

개되고(mediate) 재현되는 사건성은 사건 그 자체와는 상이한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디어 경관의 변화 속에 등장했던 “버마”와 “88항쟁”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자가 제기한 “버마-북한”, “88항쟁-광주민중항쟁”의 연상과정에서 핵심적

인 “은유의 정치”라는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매개자로서 미디어와 그 경관

의 변화를-예를 들어, 발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왜 필리핀의 피플 파워(People Power) 혁
명 보다 버마의 8888항쟁에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버마”와 “88항쟁”은 무엇이었는가/일 수 있는가?”에 답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2. “유사(analogy)”, “은유(metaphor)”,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확장되는 

   기억의 정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건은 그 자체로 고유성과 특이성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버마 88항쟁-광주민중

항쟁”을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사성을 선언하고 은유적 상징성을 구성하는 것은 해석적 전유의 기획이다. 발표문은 이러한 기억

의 정치의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써, “고통의 경험”과 “(궁극적)승리의 희망”
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한 “경험”과 “희망”이 참조되고 

인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부-학살-시민/국민-항쟁”의 유사성 배열

과 조합은 해석적 전유 과정에서 그 상징적 위상과 구성물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

히 문제적-“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인식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기억의 연대-정치라는 관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유사성의 선험적 인식/선언을 배제하고, 즉 차이에 대한 상

호 이해를 통해 “호혜적 전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통의 경험”을 통한 

공감과 연대가 피해의 직접성과 당사자성에 의해서 불안정해지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3. 기억의 “연상작용”을 통한 호혜적 연대의 지평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발표문은 결론부에서 “연상이 항상 연대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주체가 무엇을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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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국제적 연대의 

문제를 두고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다. 동아시아의 국내외 질서가 요동치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던 상황은 특별한 “연상

의 조건”을 형성하고, “버마 88항쟁”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

다. 연상작용이 연대의 충분조건이지는 않으나, 필요조건이며 사실상 연대의 지속성은 끊임없는 

상호적 “연상”의 경합적 과정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에서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 미얀마의 88항쟁, 중국의 텐안먼 항쟁의 역사는 1980
년대 냉전적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민중들이 상호 호혜적인 연대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었다. 비록 민족국가 체제의 한계와 사건 그 자체의 제한성, 상호적 

이해의 취약성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기표 속에서 경

험과 희망의 상호참조/인용의 정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연상작용”의 현재적 조건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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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60년대”(Global Sixties)와 “1968”
: 얽혀 있는 역사의 기억화와 역사화

강정석(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글로벌 60년대”: ‘1968’이라는 기억의 전장을 역사화하기

‘글로벌 60년대’는 ‘1968’이라는 숫자기호로 표상되는 사건들이 50년 지난 시점에서 1968 연구

의 가장 유력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1968에서 한 세대의 사이클이 지난 

1998년부터 본격화된 1968 역사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했다. 1968의 역사화는 크게 두 가

지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는 1968이 무엇보다 사회적 기억의 전장이라는 점에 있다. 당대에

서부터 10년 주기로 치러진 숱한 기념제들의 물결 속에서 1968은 20세기 역사 후반부의 대표적

인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1) ‘계획 없는 반란’, ‘과격주의자들의 발작’,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사이

코드라마’, ‘자본주의를 재탄생시킨 사건’ 대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상’, ‘문
화혁명’, ‘1848 이후 최초의 세계혁명’. 196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전장에 등재된 역사적 유산 상

속 분쟁의 목록은 대립적이고 다방향적이다.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자면 1968은 ‘신성화와 악마

화의 극단을 오가는, 끝나지 않은 해석의 전장’이다.2) 
1968이 그치지 않는 기억의 전장이 된 것은 체험자들의 증언과 기억이 사건의 공식서사를 구

축해 온 이력과 무관치 않다. 크리스틴 로스(Kristin Ross)는 프랑스의 ‘68세대’가 회고담과 자서

전, 다큐멘터리와 TV 대담 프로그램, 문학 작품을 매개로 어떻게 과거의 운동가에서 ‘기억의 관

리인’으로 변모했는지, 그 속에서 68년 5월의 공식 서사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68세대’의 기억

을 둘러싼 68 담론의 사회적 불화가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는지를 탁월하게 역사화한 바 있다.3) 
에릭 느뵈(Eric Neveu) 역시 1968의 공식 서사를 지배하는 ‘68세대’의 혁명 신화 만들기와 그 대

척점에 있는 신화 벗기기 시도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1968이 사회적 기억의 전장으로 성립된 과

정을 날카롭게 추적했다.4) 2007년 프랑스 대선 국면에서 ‘많이 놀고 적게 일하는 프랑스병의 근

본적 책임이 68세대에게 있다’고 한 니콜라 사르코지(Nicholas Sarkozy)의 발언, 2008년 독일에서 

 1) 널리 알려진대로 ‘기억의 장소(lieu de mémoire)’는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표현이다. 정작 피에르 노

라는 1968을 자신의 ‘기억의 장소’ 기획에서 배제한다. ‘기억의 장소’를 역사화시키려는 노라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의 68년 5월은 ‘기념의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자기참조적’이며 ‘자기충촉적’인 사건, 따라

서 비판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노라의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1968를 역사화할 시대적 

필요성을 반증한다. 노라의 프랑스 68년 5월 평가는 피에르 노라, 기념제의 시대 , 기억의 장소 5, 김인

중 외 옮김, 나남, 2010. 362-364쪽. 
 2) 정대성, 68혁명, 상상력이 빚은 저항의 역사, 당대, 2019.  
 3) Kristin Ross, May ’68 and Its Afterlive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4) Eric Neveu, “Memory Battles over Mai 68: Interpretative Struggles as a Cultural Re-Play of Social 

Movements,” Conceptualizing Culture in Social Movement Research, Britta Baumgarten, Priska Daphi, Peter 
Ullrich (eds.) (London: Palgrave), 2014. pp.2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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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t)에 빗댄 우리의 투쟁(Unser Kampt)이라는 제목을 빌어 68
운동을 나치의 청년운동에 비견한 괴츠 알리(Götz Aly)의 해석은 1968이 끊임없이 재점화되는 

기억의 전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바로 1968이라는 사

회적 기억의 전장 한복판을 지배하는 당대 운동가들과 그 대척점의 비판자들, 동조하거나 방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억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968을 역사화하려는 시도이다.5)

둘째, 역사학의 맥락에서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터디즈의 문제의식과 공명한다.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의 접점은 1968의 사건들을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데 있다. ‘버클리에서 베를린까지, 방콕에서 부에노스 아

이레스까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1968의 국제적 또는 트랜스내셔널

한 차원은 당대의 체험자들과 후대의 연구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요소이다. 미국 웨더언더그라운

드(Weather Underground) 그룹과 독일 및 이탈리아의 적군파, 프랑스 68년 5월의 마오주의자 그

룹 등 미국과 유럽의 신좌파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게릴라 투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을 도시

게릴라 실험과 기성체제의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전유하려고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

다. 그러나 ‘글로벌 60년대’ 개념을 화두로 삼은 연구는 그 이전의 국제주의적 1968 해석과 차이

가 있다. 이전 연구들이 1968의 국제주의를 주로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및 사회변혁 전략이 

미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기존 연

구의 일방통행적 국제주의의 초점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로 변경한다. 
이러한 다방향적 초점 이동은 1968 연구의 중심 이동과 연결되고, 이 지점에서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터디즈의 문제의식과 접목된다.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터디즈의 핵심은 근대 이래 ‘보편사’의 자리를 차지해 온 서구중심주의를 

탈구(dislocate) 또는 재배치(displacement)하는 것이다. 그 기획의 저변에는 지구라는 시공간에서 

생성하고 명멸한 사건들이 여러 층위를 가지며, 그 층위들은 상호 중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인식

이 놓여 있다. 요컨대 지구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의 각 지역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부분적으로 중첩된 네트워크적 구성물이며, 그 역사적 형상의 핵심

은 ‘얽혀 있는 역사’(histoire croisée, entangled history)이다.6) ‘유럽중심주의 극복’과 ‘얽혀 있는 

역사’라는 지구사의 문제의식이 1968 연구에 중요한 것은 1968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및 기억전

쟁)과 연구의 대부분이 일국중심적이거나 서구중심적인 울타리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
로벌 60년대’ 연구는 1968 역사학의 ‘서구중심주의를 지방화’하고, 기존 1968 연구에서 무시 또는 

간과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을 아우르는 지구적 차원의 분석틀을 모색하려는 시

도이다.7) 이 시론적 발표문에서는 ‘글로벌 60년대’ 개념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장기 60년
대”(Long Sixties)와 “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이라는 역사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

춰 들여다보면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5) Martin Klimke and Mary Nolan, “Introduction: Globalization of the Sixt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Global Sixties (New York: Routledge), 2018. p.1. 

 6) 조지형,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
해문집, 2010. 107-108쪽.

 7) Martin Klimke and Mary Nolan, “Introductio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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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과 “장기 60년대”: 순간적 전환기에서 장기지속적 이행기로  

20세기 세계사에는 숫자 기호로 표상되는 세 개의 시기가 있다. 1917, 1968, 1989. ‘기념제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 숫자 기호들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각각 

‘단기 20세기’(1914-1989)의 시작과 전환, 종식과 연동된다. 1968이 1917, 1989와 더불어 기념제

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호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해에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적 파장이 

당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설날 공세(Tet Offensive), 
낭테르의 3.22 운동, 마틴 루터 킹 암살과 루디 두취케 암살 시도, 컬럼비아대학 반란, 프라하의 

봄과 소련군의 무력 진압, 파리의 바리케이드와 드골파의 압도적 총선 승리, 로버트 케네디 암살

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소동, 리처드 닉슨의 당선, 멕시코시티 틀라텔롤코 광장 학살과 시위. 
1968년에 펼쳐진 사건들의 연대기는 그 해를 혁명의 소극과 반동의 비극이 교차 상연되는 극적

인 무대로 만들었고, 이것은 ‘1968’이 시대적 전환점을 표상하는 기호로 자리잡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1968’이라는 기호가 그 해에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담

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데 있다.
‘1968’이라는 해를 한 시대의 전환을 상징하는 대표 단수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건과 과정 사이의 긴장 관계를 놓칠 위험이 있다. ‘1968’을 세계사적 전환의 계기로 

보는 관점은 대중적 시위와 봉기, 유력 인사 암살과 민간인 학살 등의 거대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순간적 계기의 차원에서 그 개별 사건과 사건들의 계열이 정세를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68년에 발생한 거대한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춰 ‘1968’을 

시대의 분수령 또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1968에 폭발력을 가지게 된 역사적 

맥락, 즉 사건을 둘러싼 전후의 장기적 과정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장기 60년
대”라는 역사적 관점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장기 60년대”는 1968년의 다양한 저항을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장점은 1968을 섬광처럼 번쩍였다 사그라진 일시적인 혁

명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삶과 사회의 변혁을 모색한 장기 지속적 투쟁의 맥락에

서 조명하는, 폭넓은 역사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1968년에 분출된 봉기

들이 냉전 및 소비자본주의가 조성한 정세와 맺는 역동적이고도 장기적인 길항관계에 주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봉기들의 함의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장기 60
년대”는 여러 연구자들이 ‘1968’을 대체하는 분석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연구

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장기 60년대”는 시기가 다르게 설정되고, 그 시기의 함의도 다

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장기 60년대”를 분석틀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영국 역사가 아서 마윅(Arthur Marwick)

이다. 마윅은 “장기 60년대”를 1958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의 함의를 

“문화혁명”으로 개념화한다.8) 이때 문화혁명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습관과 양식의 변화를 의미

 8) Arthur Marwick, The Sixties: Cultural Revolution in Britain, France, Italy, and the United States, c.1958-c.1974, 
(New Yor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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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윅이 문화혁명을 장기 60년대의 핵심 유산으로 삼는 이유는 그 시기의 항의와 시위에서 

표출된 급진적 정치 지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마윅의 논변은 

‘풍요로운 사회’(마윅이 설정한 시기와 일치하는)의 소비자본주의가 열어젖힌 장기 지속적 변화의 

힘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마윅의 해석은 ‘정치적으로는 실패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결과론적 해석에 치중됨으로써 1960년대의 정치적 실험과 

대항문화에 잠재된 급진적 함의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르트-라이너 호른

(Gerd-Rainer Horn)은 마윅의 문화혁명 해석이 1960년대를 탈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
기 60년대”를 재정치화하려고 한다. 

호른 역시 “장기 60년대” 관점을 분석틀로 삼고 있지만 마윅과는 달리 1960년대의 급진적 아

방가르드 운동 및 학생 운동, 이전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온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춘다.9) 때
문에 호른의 “장기 60년대” 시기 설정 역시 마윅과 다르다. 마윅이 소비자본주의의 경제 호황기

를 “장기 60년대”로 설정하는 반면, 호른은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봉기의 해인 1956년에서 이탈

리아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정점에 오른 시점이자 포르투갈 혁명 시도가 좌절된 1976년에 이르는 

시기를 “장기 60년대”로 설정한다. 
“장기 60년대”의 시기 설정과 해석에서 마윅과 호른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는 일견 1968 해

석의 오래된 이분법, 즉 정치적 해석과 문화적 해석의 대립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해석의 딜레마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사건과 과정 어느 쪽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기 구분과 해석에서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럴 때 해석은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을 중시하게 된다(호른의 해석). 반
면 사건의 과정에 보다 무게를 두는 해석은 행위자들의 의도와 행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마
윅의 해석). 좋은 해석이란 당연히 사건과 과정 양자를 중시하는 균형 잡힌 해석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간단치 않다. 이 궁지를 돌파하는 한 가지 길은 사건과 과정의 긴장관계 또는 얽힘에 주목

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 사건과 과정의 얽힘에 주목해서 “장기 60년대”의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3세계’ 또는 ‘트리컨티넨탈’(Tricontinental)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트리컨티넨탈의 맥락에서 “장기 60년대”의 시기는 1955년에서 1974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1955년은 반둥회의가 열린 해이고, 1974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77그룹이 주도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비자이 프라샤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 시기는 비동맹 운동, 민족해방투쟁, (정치적·경제적) 탈식민화로 요약되

는 ‘제3세계 프로젝트’가 전개되는 시기이다.10) 이렇게 설정된 “장기 60년대”는 “글로벌 60년대”
의 관점과 밀접히 연관된다. 트리컨티넨탈의 사건과 과정에 주목하는 “장기 60년대”는 기존 1968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제3세계의 운동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1968 연구의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선다는 “글로벌 60년대”의 근본적 지향과 접목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글로벌 60년대”는 ‘트랜스내셔널 전환’의 관점과 연결된다.              

 9) Gerd-Rainer Horn, The Spirit of '68: Rebellion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1956-1976, (Oxford), 
2006.

10) Vijay Prashad,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New Yo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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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

“글로벌 60년대”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트랜스내셔널 전환’이라는 역사 방법론과 맺는 

접점은 에릭 졸로프(Eric Zolov)의 “글로벌 60년대” 정의에서 명쾌하게 드러난다.

  “글로벌 60년대는 트랜스내셔널의 분석틀 안에서 지역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트랜스내셔널의 분석틀은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경제적 힘들이 다층

적으로 교차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11)

에릭 졸로프는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이 6개의 주제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1)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으로서 냉전의 포괄적인 영향, 2) 정치적 좌파 내부의 복합적인 역사적 

궤적과 실패한 노선, 3) 탈식민화, 민족해방,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서 지구적 남반구

(Global South)의 출현, 4)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와 문화(대항문화) 사이의 애증 관계, 5) 해방신

학의 중요성과 종교적 관행의 다양성, 6) 다른 지역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거

대한 관심.12) 졸로프의 주제 분류에는 냉전 시기 라틴아메리카 역사 전공자로서의 이력이 묻어나

지만(3, 5) 전체적으로는 냉전 시기를 동서 냉전이라는 낡은 시야에서 벗어나 지구사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글로벌 냉전’의 분석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이 

지역적 또는 국가적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구적 규모로 펼쳐진 장기 60년대의 다양한 정

치적 저항 운동과 대항문화 사이의 트랜스내셔널한 얽힘에 주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졸로프의 명쾌한 정의와 포괄적 분류는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내용과 지향을 일목요연하

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몇 가지 더 추가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첫째, 글로벌 60년대의 

저항 운동 및 대항문화와 기성체제의 관계이다. 1960년대 운동의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은 저항 주

체들만이 상상하고 현실화했던 사항이 아니다. 기성체제의 지배 권력 또한 1960년대 운동의 트랜

스내셔널하고 글로벌한 차원에 주목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9월 작성된 “들뜬 젊은이

들”(Restless Youth)라는 제목의 CIA 보고서 내용에서 볼 수 있다.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유사하게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반체제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서베를린과 파리, 뉴욕의 폭동들과 2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전개된 

연좌 농성 덕택에 학생 행동주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13) 

1968년 CIA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 금지라는 규약을 깨고, 미국 운동가들의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1968년 청년 반란의 세계적 성격에 주목한 CIA가 세계 최고의 

11) Eric Zolov, “Introduction: Latin America in the Global Sixties,” The Americas, Vol. 70, No. 3 (January 
2014). p.354. 

12) Ibid. pp.355-358. 
13) CIA Report, “Restless Youth,” September 1968, no. 0613/68, Martin Klimke, The Other Alliance: Student 

Protest in West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Sixties (Princeton, 2009), p.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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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망을 이용해 지구적 차원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1967년 체 게바라의 

죽음 배후에 CIA가 개입한 사실은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으로 전개되는 트리컨티넨탈 운동을 진압

하려고 한 기성체제의 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성체제의 시도와 그 전후의 과정에

서 전개된 저항 운동의 길항관계는 1960년대 운동에 굴곡과 요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60년대’의 지형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문제는 기성체제의 경제 권력과 저항 운

동, 특히 대항문화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 더욱 절실해진다.
“글로벌 60년대”에 경제 권력의 형상을 갖춘 소비자본주의는 아버지 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항문화의 젊은이들을 길러냈고, 소비자본주의의 우산 아래 지구적 네트워크로 뻗어 나간 대중

매체의 기술 혁신은 대항문화의 지구적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 경제 

권력은 대항문화의 저항을 상품의 논리로 끊임없이 흡수(co-opt)하기도 했다.14) 아서 마윅은 소수

의 대항문화가 제도권에 자리 잡아 다수의 대중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 현상을 ‘문화혁명’으
로 평가했지만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저항의 상품화에 다름 아니다. 게르트-라이너 

호른처럼 장기 60년대의 급진적 정치학에 주목함으로써 마윅의 해석을 논박할 수도 있지만 그것

으로는 충분치 않다. 호른과 같은 방식의 비판은 소비자본주의와 대항문화의 얽혀 있는 길항 관

계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연구 항목에는 기성체제와 

저항 운동의 관계를 흡수(co-optation)와 전유(appropriation)의 얽힘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에 추가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글로벌 

냉전 시기 동과 서, 북과 남의 다방향적인 지구적 네트워크이다. 1960년대 연구에서 지구적 차원

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 분석은 글로벌 냉전 동서남북 축의 일방통행적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서두에서 짚었던 바와 같이 제3세계 또는 트리컨티넨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에서는 

게릴라 전략과 문화혁명이 서에 미친 영향을 부각한다. 한편 서의 대항문화적 실험의 중요성을 

초점을 둔 분석에서는 락큰롤과 히피의 반권위주의 및 자유지상주의가 동과 남에 미친 영향이 두

드러진다. 장기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크는 일방통행적 흐름이 결코 아니었다. 
재판정에 선 다니엘 콘 벤디트(Daniel Cohn-Bendit)가 이름을 대라는 판사의 요구에 ‘쿠론-모

젤레프스키’라고 대답한 일화15)는 ‘서’의 학생들이 ‘남’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영감을 얻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한편 1970년 동독의 청년들이 누명을 쓰고 복역 중이던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16)를 석방하라는 청원 편지를 미국 법원에 보내고, 1972년 그녀가 석방한 후 동독으로 초

청하여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것은 ‘동’의 청년들이 ‘서’의 운동가들과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크

를 맺은 사례이다. 프랑스 68년 5월에 활발히 움직인 루이 알튀세르의 제자들은 마오의 문화혁명

14) 대항문화의 급진성이 소비자본주의의 상품 논리에 흡수되는 과정을 다룬 탁월한 분석은 Thomas Frank, 
The Conquest of Cool: Business Culture, Counterculture, and the Rise of Hip Consumerism (Chicago, 1997) 참조. 

15) “쿠론-모젤레프스키”라는 이름은 1964년 폴란드 공산당의 관료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보

낸 야첵 쿠론(Jacek Kurón)과 카롤 모젤레프스키(Karol Modzelewski)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다. 쿠론과 모

젤레프스키의 공개 서한은 196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학생 활동가들 사이에서 현실사회주의 관료제를 비

판하는 교본으로 널리 회람되었다. 
16) 안젤라 데이비스는 1970년 네 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법원 인질소동 공범자로 체포되

어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던 중, 1972년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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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감을 얻어 지역 공장과 농촌으로 ‘하방’을 하고, 마오주의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1960년
대 후반 아르헨티나의 젊은 지식인들은 알튀세르의 사유를 전유하여 라틴아메리카 마르크스주의

를 갱신하려고 했다. 이렇듯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는 글로벌 동서남북이 다층

적으로 교차하고 얽히는 다방향적 흐름 속에 형성되었다.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

널 분석 틀은 일방향적 전파에서 다방향적 상호작용으로의 관점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지역의 대중 봉기 및 운

동들과 그 운동들이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얽혀 있는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발굴해야 한

다. ‘글로벌 60년대’를 화두로 삼는 역사학은 ‘1968’의 역사 서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풀뿌리 

저항들과 기억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차지해야할 온당한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제

는 개인 연구나 일국적 차원의 집단 연구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무엇보다 지구적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대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작업을 요청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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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글로벌 60년대와 68운동: 

얽혀있는 역사의 기억화와 역사화

박경섭(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문의 요약>

‘글로벌 60년대’: ‘1968’이라는 기억의 전장을 역사화하기

- 68은 기억의 장소이자 해석의 전장

- 사건의 공식서사, 신화만들기를 통한 68기억의 전장화

-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1) 공식서사와 기억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68을 역사화

하려는 시도 2) 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터디즈의 문제의식과 공명 / 이전의 국제주의

적 68해석과는 달리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춤

- 트랜스내셔널(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터디즈의 핵심은 서구중심주의 탈구 혹은 재배

치. 지구사의 관점에서 하나의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중첩되는 네트워크적 구성물

- 이 발표문의 요지: 2쪽 하단. ‘글로벌 60년대’ 개념이 등장한 맥락을 ‘장기 60년대’(long sixties)
와 ‘트랜스내셔널 전환’이라는 역사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밝히고

자 함

 

‘68’과 ‘장기 60년대’: 순간적 전환기에서 장기지속적 이행기로

- 세계사 속에서 68. 68년에 펼쳐진 사건들의 연대기는 ‘68’이라는 기호로 포괄될 수 없음. 발
표자는 68의 세계사적 맥락, 전후의 장기적 과정을 강조. 그래서 ‘장기 60년대’ 개념이 유용

- ‘장기 60년대’ 분석틀 내에서 정치적 해석(호른: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과 문화적 해석(마윅: 
사건의 과정)의 대립. 발표자는 사건과 과정의 얽힘 강조

트랜스내셔널 전환

- 에릭 졸로프의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을 구성하는 6개 주제

- 발표자가 중요하게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 1)저항운동과 기성체제의 관계, 대항문

화와 소비자본주의 경제권력의 관계 혹은 얽힘 2)지구의 동서남북의 다방향적 네트워크

-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얽혀 있는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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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발표자가 이 글을 쓰시면서 ‘지금, 여기, 오월, 광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음. ‘글로벌 60년대’ 개념을[장기 60년대, 트랜스내셔널 전환] ‘518이라

는 기억의 장소’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앞선 발표문에서도 ‘세계 속의 518’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를테면 ‘1980’이라는 기호는 세

계사 속에 포함될 수 없는지? ‘글로벌 70년대와 1980 오월 광주’라는 문제설정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발표자는 트랜스내셔널(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터디즈의 핵심은 서구중심주의 탈구 

혹은 재배치라고 쓰셨는데, 이러한 관점 또한 서구의 과제이자 서구 학자들의 관점일 수 있

음. 이것이 우리의 과제, 여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 탈식민주의 연구도 서구중심주의

에 대한 성찰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성에 왜 우리가 일조해야 하는가? 

. 장기지속과 트랜스네셔널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지만 지구사를 선형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68운동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연구자는 매우 느슨하고 국가를 

넘어 운동조직 간 영향은 있었을지 모르나 개별 국가의 사건들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없었

다는 평가. 발표문에서는 이 국제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트랜스

내셔널한 얽힘은 사건 자체의 얽힘,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5·18 이
후 오월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러하듯 사건 이후의 과정과 네트워크도 중요.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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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 

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1. ‘5월 교육 원칙’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5 18교육은 교육의 원칙을 만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혹은 인정교과서를 만

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한편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

아왔다.1) 5 18기념재단이 내놓은 ‘5 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5월 교육 원칙’(이하 ‘5
월 교육 원칙’)은 이러한 5 18교육의 방향을 집적해놓은 응결체라 할 수 있다. 12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2) 

5 18의 보편적 의미를 깨닫는다. 

5 18이 현재와 관련된 사건임을 확인한다.

그날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음을 환기한다.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된다. 

공감을 도모하나, 정서적 부담은 경감한다. 

목표 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한다. 

야만의 회귀 가능성을 경계한다. 

시민의 용기와 참여에 주목한다. 

 1) 2010년 5 18 30주년을 맞아 5 18기념재단이 펴낸 5 18과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
18교육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2) ‘5월 교육 원칙’은 5 18기념재단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연구 책임자 최호근)인 부담스러원 과거사 교육의 

원칙에 관한 연구 : 5월 교육에 주는 함의 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홀로코스트교육과 민주

시민교육,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교육지침 및 제노사이드 교육,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자료 수

집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기관인 야드 바셈의 홀로코스트 교육 원리,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유니

세프의 평화교육,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참조해 5월 교육의 원칙 수립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리적 방향으로 ‘의미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라, 학습자 스스로가 현재적 연관을 발

견토록 하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 전개의 인과성을 이해하도록 하라, 5 18이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5 18의 유산과 부채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라, 구조 속에서 개인의 행동반경과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목표로는 ‘공감과 의분의 능력을 배양하라, 비판

적 사고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열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힘쓰라’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 전략으로는 ‘사실과 해석의 차이를 환기시키는 데서 출발하라’, ‘5 18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해당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정서적 접근의 유용성을 기억하라, 정서적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하라,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던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하라, 세계사적 시각에서 5 18
을 조감하게 하라, 대조를 통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되도록 하라, 
목표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미로는 ‘야만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을 키운다,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 준수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시민의 용기와 참여 없이는 민주주

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5.8의 의미 중 하나가 공동체 이상의 실현이었음을 알게 하라’ 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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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이 생생한 민주공동체였음을 깨닫는다.

공감과 의분의 능력을 배양한다.

비판적 사고를 키운다.

개인의 자율성을 육성한다.

5월 교육 원칙에서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제목에 등장하는 ‘올바른 교육’이란 개념이다. ‘올바른’
이란 더 이상 틀린 게 없다는 완벽한 상태를 이르는 수식어이다. 하지만 ‘5 18이 현재와 관련된 

사건임을 확인한다.’라는 두 번째 원칙처럼 5 18은 현재진행형인 역사이다. 그러므로 5 18교육의 

원칙은 5 18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라는 대전제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5 18교육의 

원칙 역시 현재진행형으로서 늘 점검하고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5월 교육 원칙’에서

는 도덕적 정명(正名)과도 같은 ‘올바른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이럴 경우 ‘5월 교육 원칙’은 수정

이 불가능한 절대적 원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5 18 교육의 대전제가 5 18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면 5 18교육의 

대원칙은 심리적 동일시, 즉 공감을 통해 1980년에 일어난 5 18의 비극과 오늘의 ‘나’와 ‘우리’의 

거리감을 없애고 일체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원칙인 ‘공감을 도모하나, 
정서적 부담은 경감한다.’에서 말하는 공감은 원칙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공감을 뜻한다. 그러므로 

곧바로 정서적 부담이라는 말이 뒤따른다. 하지만 공감은 현재진행형인 5 18에 대한 교육에 있어 

수단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편 ‘5월 교육 원칙’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

운 증인이 된다.’는 네 번째 원칙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생존자 증언은 좋은 5 18교육이 될 수 

없다. 생존자는 처음 보는 청중 앞에서 잊고픈 기억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게 고통스럽다. 청중은 

생존자인 그(녀)가 끔찍한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공감하기보다는 충격을 받고 

당황한다. 한동안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청중에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치유한다는 내용을 가진 ‘상처받은 치유자’란 개념이 회자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당시 고통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물론 이후에도 심리적 고통에 시

달린다.     
한편, ‘5월 교육 원칙’을 포함해 이제껏 5 18교육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교육 대상을 주로 학생

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5 18교육은 5 18이 현재진행형인 이상 모든 세대가 받아야 하는 시민교육

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 18교육의 원칙을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5월 교육 원칙’
은 학생을 학습자로 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표 집단에 적합

한 교육방법을 모색한다. 연령과 성별, 국정과 직업에 대한 고려는 5월 교육에도 필수적이다’라는 

여섯 번째 원칙이 있지만, 여기서도 ‘유년기와 초 중 고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와 정서감응 지수

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여전히 학생 대상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월 교육 원칙’은 5 18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목

표와 수단이 혼재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5 18교육의 원칙은 결코 가이드라인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와 너가 어떻게 5 18을 마주하며 우리의 5 18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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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교육 시스템 하에 있는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5월 교육 원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과거사 교

육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교육과 

5 18교육 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홀로코스트 교육은 인류 모두에게 끔찍한 비극으로 기억되

고 있는 보편기억으로서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이다. 5 18교육은 아직 보편기억이 되지 못해 

지금도 기억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5 18에 대한 교육이다. 완결로서의 역사와 

과정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교육 원칙은 그 차이만큼 달라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5월 교육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며 올해에 출간된 5 18

교재인 너와 나의 5 18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5 18 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 5 18 교육의 대전제 : 5 18은 살아있는 역사,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5 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5 18망언이 쏟아졌다. 

-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이종명 의원).

-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 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

고 있다(김순례 의원). 

- 5 18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김진태 의원).

다음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들을 비호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14일에 시행된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등 정식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를 꿈꾸고 있건만 정작 5 18의 보편기억화는 퇴보 중이다.   
5 18 망언에 국민적 공분이 드높던 2019년 3월에 대학교재이자 교양서인 너와 나의 5 18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 5 18은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기억투

쟁 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기념 등 일련의 과거청산이 끝

났음에도 다시 진상 규명이라는 과거사 청산의 첫 단추를 껴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을 만들면서 우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5 18을 사건사적 관점

에서 꼼꼼하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책은 먼저 5 18의 배경을 살핀 후 열흘간의 드라마를 치밀

하게 재현했다. 그리고 이후 오월운동을 통해 6월 항쟁을 이뤄내고 5 18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

는 과정까지를 살폈다. 오월운동은 곧 5 18을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한 기억투쟁이었다는 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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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했다. 1부 ‘5 18, 배경과 진행’에 해당하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5 18, 배경과 진행

1장 5 18은 왜 일어났을까?

    긴 독재, 불굴의 민주화투쟁/반공의 이름으로 국가폭력에 희생되다/서울에서 광주로, 민

주화의 꿈이 살아나다

2장 5 18민주화운동, 열흘간의 드라마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3장 진실을 향한 투쟁

    19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1987년 6월 국민항쟁에 이르는 길/1987년 6월 항쟁과 광주청문

회/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5월운동

5 18에는 분명한 과거청산의 과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가해의 역사를 은폐하는데 나

섰던 세력들은 과거청산 자체를 부정하면서 5 18을 왜곡하고 또한 조작하고 있다. 너와 나의 5
18은 ‘5장 5 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 18을 왜곡 조작하였는가’에서 이 문제를 조망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세력은 여론조작과 대국민 심리전을 통해 5 18 왜곡 프레임을 만들었다. 김대

중 추종 깡패와 대학생, 간첩, 폭도, 폭동, 유언비어 등의 개념을 사용해 지역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5 18왜곡 프레임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들은 5 18에서의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한다. 노태

우는 5 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의 주장이야말

로 ‘유언비어’다. 전두환은 2017년에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

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써야 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5 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혁명과 6월항쟁 등 여타 민주화운동과 달리 극우 기득권 세력이 유난히 5 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 폄훼하는 이는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포 책임자와 여러 비

밀공작의 진상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운운하거나 북한 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하

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명맥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3) 

 
이처럼 5 18이 현재진행형의 기억투쟁인 이상 5 18교육은 완결되지 않은 즉, 살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오늘날까지 축적되어

온 배경부터 오월운동까지 5 18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둘째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5 18왜곡에 맞

서 계속되고 있는 기억투쟁의 양상과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5 18에 대한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공감과 연대 가치의 

 3) 은우근, 5 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 18을 왜곡 조작하는가?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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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있다. 예비시민인 학생을 포함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5 18교육에서는 희생자는 물론 오

늘날까지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과의 심리적 동일시를 

추구하는 공감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나와 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라는 정

서를 바탕으로 5 18의 진실을 함께 알리고자 벌였던 오월운동, 5 18이 남긴 생명공동체의 정신을 

치유공동체로 이어가려는 노력 등을 살피며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교

육이 필요하다.                    

3. 공감 지향적 5 18교육

공감교육으로서의 5 18교육은 사람과 그 사람이 겪은 고통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람은 너와 나의 5 18의 ‘12장 물음과 선택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에 말하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서 똑같이 아픈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었다. 

5월 광주에서 정점에 달한 저항과 분노, 슬픔과 고통, 억울함과 서러움, 증오와 복수, 저주와 

원한은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 5월의 거리로 모여든 평범한 사람들의 저

항과 죽음을 떠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공간의 격차를 넘어서 공감과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벗어나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4)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면서 똑같이 아픈 사람과의 심리적 동일시는 첫째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

을 함께 경험하면서 스스로와 일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악이 타인의 행동과 마음만이 아

니라, 나 자신에도 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가해자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5 18특별법으로 처벌받았던 가해의 주범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으로서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받아 진압에 나섰던 군인들을 가리킨다. 
‘6장 모두의 5 18’로 가는 길’에서는 5 18이 공감없는 비극으로 여전히 보편기억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나’의 시선으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

다. 사람들은 5 18이 현재진행형이듯 피해자와 가해자의 트라우마 역시 현재진행형임에도 무관

심하다.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 18이 보편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쉽지 않

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편기억화를 위해서는 5 18을 ‘개인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야 한다. ‘나’를 주체로 한 심리적 동일시가 대중화되어야 한다. 죽어간 사람,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음으로 읽고 돌아보는 5 18의 개인화로부터 보편기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5)  
그러므로 5 18교육은 5 18을 감내했던 사람들과 2019년 시민으로서의 ‘나’를 동일시하는 길을 

 4) 한순미, 물음과 선택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책, 2019, 442쪽.

 5) 김정인, 공감의 역사교육 : 5 18로의 문화적 여정 , 역사교육연구 25, 2016,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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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기념일과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과거로만 기억되는 한, 
5 18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 

모두가 5 18을 1980년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 아니라 2019년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성으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5 18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아가 5 18을 보편기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쓰러진 누이일 수도 있고, 몸과 마음에 상흔을 안은 채 살아남은 동생일 

수도 있고, 끝내 총을 겨누어야 했던 삼촌일 수도 있다! 
5 18의 개인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체는 2019년 오늘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존자들이다. 

5 18에서 살아남은 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들의 삶은 오래도록 

외면 받았다. 5 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죄와 보상이라는 과거 청산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숨죽이며 고통을 삼켰고, 하나 둘 씩 스러져갔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조

금씩 그들의 삶에 다가갔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삶을 듣고 기록하며 함께 울고 분노하며 

위로했다. 그렇게 조금씩 세월이 흐르며 공감의 지평은 넓어져갔다. ‘4장 상처 입은 자, 그들의 부

서진 삶’에서는 바로 ‘그’와 ‘그녀’의 스러져간 삶과 아직도 계속되는 있는 부서진 삶을 그들의 목

소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5 18 이후 그와 그녀의 삶은 살았으되 죽은 삶이었다. 평범한 그들에게 불행은 갑자기 덮쳤고 

고문으로 인생이 짓이겨졌다. 공포 속에 가족과 세상은 모두 잊고 자기모멸의 동굴 속에 홀로 들

어가 살다 죽어갔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 생존자의 삶도 힘겨웠다. 무엇보다 혹독한 후유증을 앓

으며 세상과 고립되어갔다. 고립된 삶에 불행이 꼬리를 물면서 그(녀)들은 산송장처럼 매일을 살

아갔다. 지옥과 같은 경험 속에서 살아났건만, 현실이 버겁기만 했던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하직했다. 가족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때론 그 고통

이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 순간의 충격과 고통에 온전히 몸과 마음이 무너진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 가족의 삶의 무게 역시 그들 못지않았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너무나 억

울하기만 죽음들을 가족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았다. 매년 5
월이 오면 그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또한 1980년 5월에 광주에 살았고 5 18 상황에 자신 혹은 가족이 고통을 겪은 경우, 무엇보다 

여성들은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짊어져야 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구

속과 죽음 역시 아내이자 엄마인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그 무게 또한 가늠하기 어려

울 만큼 무거워졌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게다가 ‘남편 잡아먹은 부인네’라는 주변의 시선이 그녀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또한 정신 줄을 놓아버린 남편과의 삶은 여성들로서는 끔찍한,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가 되었다. 그렇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살기에 5 18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었다.  
5 18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 또한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

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5 18교육은 그들의 현재진행형인 고

통과 상처에 우리의 마음을 포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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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 지향적 5 18교육

5 18에 대한 공감교육이 주로는 심, 즉 마음에 맞닿는 감정이입적 교육이라면, 연대교육은 심

과 리, 즉 마음과 머리를 함께 움직여 나와 너, 우리를 잇는 끈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5 18에 대한 연대교육은 5 18 당시 왜 평범한 사람들이 봉기해야만 했는지를 마음과 머리

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9장 저항하는 사람들의 윤리’에서는 당시 시민군 지도자였던 윤

상원의 말을 빌려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총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을 시민권으로 확립하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봉기였다.

여러분들이 광주에 와서 직접 그 참상을 목격했듯이 계엄군부의 하수인인 살인 공수부대에 의

해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부상자들로 초만원을 이루

었습니다. 그러고도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 시

민 그리고 전남 도민이 바로 이 같은 살인 군부의 만행에 맞서 봉기한 것입니다. 그들 공수부대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를 해서 무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것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의 음모를 분쇄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봉기한 것입니다. 우리들 

시민 모두는 평화롭게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중략) 우리는 무한정으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결단

을 내려야 하며 피맺힌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탱크를 동원

해 진압하겠다면 이 싸움에서 어차피 질 수 밖에 없지만, 그 같은 진압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리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6)  

‘7장 5 18의 학살의 애도와 민주주의’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5 18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고 바꿀 수 있다는 열망을 갖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한다.7) 그런데 평범한 사람

들의 5 18 이후 품고 있던 열정은 공감교육이 주목한 평범한 사람들, 즉 생존자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1980년 광주, 그리고 그 이후를 감내해온 사람들은 5 18의 좌절과 희망을 함께 품고 살

아왔다. 5 18교육은 이러한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마음과 머리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5 18과 그 이후의 역사를 빚어온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 1968년 혁명의 주인공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8장 평범한 사람들은 어

떻게 봉기하는가?’에서는 5 18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혁명적 이념 혹은 대항 이데올로기를 갖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인 이상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하고자 봉기를 일으켰을 뿐이었다.8) 시민다운 시민이 되기 위한 봉기와 그를 위한 연

대, 그것이 바로 5 18이었던 것이다.   

 6) 김정한, 저항하는 사람들의 윤리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340쪽.

 7) 김정한, 5 18 학살의 애도와 민주주의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293쪽.

 8) 김정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기하는가?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302-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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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보가 굽어지는 모퉁이에서 억압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

들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초는 시시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요구였다. 1789년 프랑

스 혁명, 1919년 러시아 혁명, 1968년 혁명 등 세계사적인 보편적 혁명들처럼 5 18도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들의 봉기였으며 그 곳에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국민다운 국민, 시민다운 시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9)

5 18에 봉기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정서는 바로 부끄러움이었다. 생존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데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의식으로 남았고 결

국 역사를 밀고 나가는 힘이 되었다. 오월운동은 그처럼 5 18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공유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5 18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부끄러운 사람들의 참회의 연대였다. 매년 5월이면 수만 명이 광주를 찾았고 전

국에서 진실을 향한 기억투쟁을 벌였다. 그렇게 5 18은 1987년 6월 항쟁 승리의 결정적인 밑불이 

되었다.1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 18 제37주년 기념사에서 자신 또한 부끄러움의 정서=부채

감을 딛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

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

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됐습니다.

‘10장 5 18의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에서는 이처럼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묶어 

준 연대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끄러움의 정서는 5 18 당시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가운데 광

주의 집단정서로 형성되었다. 5 18 이후 여전히 지속되면서 한편에서는 부채의식, 죄책감 같은 

집단정서로 표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부심과 긍지 같은 집단정서로 표현되었다.11) 그리고 

종국에는 광주의 안과 밖의 부끄러운 자들이 함께 역사의 진보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연대교육

은 광주 안과 밖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윤리적 정서로 묶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

켰는지를 살핌으로써 오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나와 너를 성찰하고 우리로 묶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연대교육에서는 우리를 묶은 집합적 주체를 공동체라 부른다. ‘10장 5 18의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에서는 5 18공동체를 생명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5 18 당시 광주의 평범한 사

람들은 피와 밥을 함께 나누었다. 기꺼이 헌혈에 참여했고 김밥과 주먹밥을 만들어 함께 나누었

다. 나아가 생명까지 나누었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고자 스스로 죽음을 불사하기도 했다. 그
렇게 5 18공동체는 생명공동체였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명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했다. 공
부수대의 잔인한 폭력은 인간성을 부정했으나 평범한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로 말

 9) 은우근, 5 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 18을 왜곡 조작하는가?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206쪽.

10) 은우근, 5 18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372쪽.

11) 위의 글, 374-375쪽.

274



미암은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공동체를 체험했다.  
 열흘간의 생명공동체를 함께 체험한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변혁적 사상, 이념의 체계로 무

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절망에 깊게 연대했다. 신군부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으나 종국에 지배하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생명공동체의 경험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다. 5 18 생명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질문을 

던졌던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5 18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연대교육에서 반드시 던

져야 하는 질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공동체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는 5 18 이후 민주화를 향한 연대로 이어졌

다. 그리고 오늘날의 치유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 18로 다치고 고

문 받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5 18이 일어난 후 한참 동안 5 18의 과

거청산을 위한 오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동안 그들의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은 잠시 

묻혔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지금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을 돌보는 일을 넘어 치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장 상처 입은 자, 그들의 부서진 삶’은 이러한 치유공동체의 의미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5 18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상처는 깊다. 고통스러운 회상을 하고 악몽에 반복적으로 시

달린다. 때론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람을 경계한다. 허무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기 싫어하기도 한다. 5 18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까운 친척 및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인간적 배신감,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몸의 상처는 물론 마음의 상처도 치유 과정을 거치면 완치가 가능한 것일까. 홀로코

스트의 생존자 프레모 레비는 1987년 자살하기 직전에 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상

처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걸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압제자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희생자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데도, 실제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희생자는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고 토로했다. 상처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레비의 절망적인 독백은 5 18,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치유의 길에는 끝

이 없다는 냉엄하고도 슬픈 비극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그녀와 함께 끝을 알 수 없지만,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5

18 트라우마는 국가폭력에 의해 일어난 사회적 트라우마이다. 또한 5 18 발발 이후 오랜 시간 진

실이 왜곡되면서 사회 공동체에 의한 2차적 집단 트라우마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에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 공동체의 지지와 인정은 그와 그녀가 치유의 길로 나아가

는 첫 걸음이 된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와 그녀의 곁으로 우리, 즉 사회공동체가 다가가 상

처를 치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 공동체가 내미는 연대의 손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는 세상

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처럼 5 18교육에서 말하는 연대의 공동체는 5 18 당시의 생명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치유를 위한 치유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연대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나아가 연

대교육은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서에 대한 심리적 연대를 넘어 실천적 연대의 길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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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치유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염원했던 시민다운 시민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고민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5. 너와 나, 우리의 5 18교육을 지향하며

5 18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며 5 18에 대한 보편기억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5 18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5 18이 현재진행형이므로 5 18교육 역시 원칙

과 방법은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거듭나야 한

다. 또한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

져야 한다. 5 18교육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5 18이 남긴 고통과 상

처를 감내하면서 또한 생명공동체적 삶과 민주화를 향한 연대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희망을 동시

에 일구어왔던 평범한 사람들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5 18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껏 5 18교육은 학생을 대상화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

춘 사실상 화석화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 18이 살아있는 역사인 이상, 1980년을 

살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고통스런 당시

의 기억을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는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5 18교육을 민주시민교육 혹은 홀로코스트 교육에 견주어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자 했다. 하지만, 5 18교육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과 연대에 기반한 보편기억화가 2019년 5 18
교육의 목표이자 원칙이 되어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너와 나, 우리의 5 18교육, 즉 공감교육과 연대교육으로서의 5 18교육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연대의 경험과 함께 한다. 5 18을 겪고 들으며 민주화운

동에 나섰던 5 18세대의 2세들이 또다시 국가의 배신을 각인하게 된 세월호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세월호 세대인 10대, 20대의 자녀들은 5 18세대인 부모에게 

1980년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월호 세대에게 5 18은 어떤 의

미일까. 5 18은 현재진행형 역사이고 곧 세월호 참사라고 이야기 한다.12)     
  

어머니께서는 5 18 주동자들의 이름만 뉴스에 나오면 싫은 내색을 하신다. 외삼촌께서 당시 

광주에 있으셨는데 공수부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많은 친구들을 잃으셨기 때문이다. 

외삼촌께서는 그 때의 일로 다리를 다치셨고 몇십년간 약을 드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나

는 무의식적으로 시위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에 오빠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시위대를 진압해야했다. 오빠 자신도 불합리하게 시위를 강경 진압해야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위에서 명령이 오면 그대로 따라야할 수 밖에 없다고 슬퍼하였다. 

그 뒤, 나는 5 18 평범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2) 이하는 2010년부터 매학기 진행한 나에게 다가오는 오월 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제출한 감상

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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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을 겪은 분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세월호 

세대이기에 강연을 들으며 자연히 세월호가 생각났는데, 혹시 역사란 주기를 반복하여 되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았다 느꼈다. 공감하지 못 하는 사

회. 감정을 매도하고 이성을 강요하는 사회. 2년이나 지났으니 좀 잊자, 유난 그만 떨어라, 세

월호 지겹다 등등. 우리는 분노할 일엔 분노하고 슬퍼할 일엔 슬퍼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5 18은 나에게 세월호만큼 다가오는 사건은 아니었다. 물론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기념일인 5월 18일에는 어떤 행사를 하

는지는 몰랐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고, 시위도 여러 번 나갔으면서 5

18사건에는 왜 그만큼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수업을 들으며 5 18사건의 피해자분들에

게 너무 죄송했다. 특히 교수님께서 5 18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이나 가치가 보편화되

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5 18

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월호 사건 등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에 내가 공감하지 않

고, 내가 나서서 이 사건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대로 묻히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피해자가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될 수

도 있다. 최근 5 18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와 또 다시 논란

이 되고 있는데, 5 18사건은 나에게 세월호사건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시해야겠다.

이제 너와 나의 5 18에  실린 김준태의 시 두 편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은 <너>이다. 너와 나의 ‘거리’를 이야기하되, 결국 너와 나는 둘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시로 공감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너는 죽었다.

내가 술을 마실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돈을 셀 때 너는 죽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너는 죽었다.

내가 아내와 단잠을 잘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잴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러나 너는 하늘로 올라갔다.13)

두 번째 시의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연대의 의미를 일깨

운다. 

그러나 우리여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와 울음소리 속으로 바라보면 

13) 한순미, 공감과 연대 : “내 속의 이 큰 슬픔을 누구에게 말할까?” , 너와 나의 5 18, 오월의 봄, 2019,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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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14)

거듭 말하지만, 5 18교육은 죽은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18이 현재진행형이듯 5 18교육은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세대를 

아울러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보편기억화를 추구해야 한다.

14) 위의 글, 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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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18교육 너와 나의 간극 메우기

최승원(광주 일신중학교 교사)

몇 해 전 ‘5월 교육 원칙’과 관련한 검토와 집담회 등이 있었다. 진행 과정을 바라보며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던 기억이 남는다. 12가지나 되는 제안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내 안에 의미 깊

게 들어오지 못하고, 눈과 입에만 맴도는 느낌이었다.
‘5월 교육 원칙’이 있기 전에도 지역에서는 ‘5 18의 정신(?)’을 정리한 바 있다. 5월의 의미를 

‘민주, 인권, 평화’로 뽑아내어 강조하고 교육에서도 5 18이 주는 교훈으로 강조하였다. 이때도 개

인적으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앞서의 의미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저항 공동체’라는 상징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유를 몰라 껄끄러워하던 토론자에게, 발표자의 글은 기존의 제시된 ‘의미’와 ‘원칙’이 가지는 

문제를 잘 지적해 주었다. 발표자가 말했듯 ‘5월 교육 원칙’은 5 18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

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구현할 방안에 대해 ‘원론적 제시’여야 한다. ‘원칙’이 활자화되어 ‘가이드라

인’처럼 전해지면 교육자는 부담스러워 한다. 부담스러운 그 만큼 교육이 형식의 틀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2가지의 원칙이 ‘5월 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5월 교육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이 5월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 5 18은 학살당함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끝내 저항

한 역사이며 이후 전개되는 기억 투쟁 과정에서도 다른 제노사이드 사건들과 대칭적으로 정면 비

교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원칙’은 기존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5 18이 가지는 의미와 의지

를 보다 확장적으로 검토하며 정립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한 면에서 발표자가 제

시한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는, ‘공감 지향적’이며 ‘연대 지향적’인 5 18 교육의 지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5 18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역사 교육은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연관하

여 바라보도록 주문한다. 5 18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이자 공감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기제이다. ‘5월 교육’은 추체험을 통해 학

습자에게 역사 교육의 목표를 넘어 전인적 성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5월 교육 원칙’은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생존자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기억에 남는다.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발표자가 제시한 ‘공
감’과 ‘연대’ 그리고 실천적 자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80년대를 살며 5월을 기억해 온 이들 

대부분은 ‘증언’의 전달 각인을 통해 저마다 오월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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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발표자의 걱정과 달리 ‘증언’은 적극적인 5월 교육의 방편이 되어야 하며, 면대면의 

만남이 아니라도 충분히 ‘증언’될 수 있고, 면대면의 증언으로 서로의 공감과 연민을 끌어내는 것

도 의미 있는 5월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표자도 지적한바, 토론자에게도 처음 ‘5월 교육 원칙’을 접할 때 ‘공감은 도모하나, 정서적 부

담은 경감한다.’라는 문장은 껄끄럽게 다가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지역에서는 초등

학교에서부터 5 18 계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초등학교 교사들의 고민이 바로 ‘정서적 부

담’이었다. 아직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 쉽지 않은 나이에 5 18을 날것으로 접할 때 아이들은 ‘의
미’로 남기 보다는 ‘고통’ 혹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교육에 따라 내용은 

휘발되고 ‘감정’만 남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5월 교육 원칙’은 ‘5 18’이 어느 정도 제도화 되었다고 보고, 보다 긴 안목에서 교육의 원칙을 

정비하자는 입장에서 준비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들을 보면 발표자의 지적처럼 제도

적 기반은 흔들리고 여전히 5 18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과 수준도 

상이하다. 광주지역의 경우 일정 정도 제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타 지역 상황은 여전히 계기 수

업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원칙’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현재를 점검하고 각이한 

상황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5 18은 한국 현대사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저수지라 할만하다. 5 18은 다양한 요소와 내

용, 방식으로 기억과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다. 확장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호명되는 5 18 교
육을 위해서는 ‘원칙’보다는 큰 틀의 ‘방향’으로 ‘5월 교육 원칙’이 제시되면 좋겠다. 현재적으로, 
현재와 함께 읽어내려 할 때, 공감과 연대로 그와 나 너와 나가 만나려 할 때, 살아 숨쉬는 5 18
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80



광주 밖의 5･18교육

배주영(광평중학교(경북 구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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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광주 밖의 5･18교육 함께 고민하기  

백형대(고흥 녹동고등학교 교사)

 배주영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보았습니다. 72명의 설문대상이 경북 역사교사들이 겪고 있는 상

황과 고민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경북지

역의 역사교사들은 대부분 5 18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과서를 바탕으로 영

화와 다큐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나 지

역의 정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광주, 전남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미에는 선생님의 교육 경험과 경북 선생님들의 다양한 제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같은 역사교

사로서 함께 고민해야하는 질문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질문도 눈에 띄어 흥미로웠습니

다.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하며 

토론자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먼저 발표문을 보고 생긴 의문점입니다. 첫째,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한 어려움은 5 18교육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5 18민주화운동에 왜곡이 횡횡하지만 공식적인 차

원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린 5 18을 전하는 교육이 지역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선뜻 이

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들까지 교사의 수업 내용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제 아무리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묘청이 위화도 회군을 했다고 가르칠 수 없듯이 사

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 의문이 듭니다. 또 계기교육 기획이나 수업 외 행사 주체

의 주도권을 교과교사가 갖지 못하는 것인지요?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생생한 경험을 

듣고 싶어 여쭙니다.
 둘째, 5 18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역시 북한군 개입과 같은 극단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인

지요? 교육적 논쟁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야 함을 인정하지 않

는 의견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배제한 5 18교육의 토론 수업은 어떻게 진

행되어야 할 까요?
 셋째, 5 18교육이 ‘영남에 대한 원죄의식을 심화시킨다.’,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라는 의견은 제 

경험으로는 생각의 출발점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5 18민주화운동을 전하려는 경북지역의 선생님들은 적어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역사교사라 생각합니다. 또 토론자보다 훨씬 오랜 기간 5 18교육에 힘쓴 발표자의 교육경

력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타 지역의 상황을 생생히 듣고 싶은 의도에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점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광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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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교육 방향입니다. 광주에서는 매년 5월이면 추모분위기가 조성되고 5 18에 대한 다양한 교

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주변의 이웃이나 선생님들이 역사의 증언자로서 5월의 기억을 수시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청년들은 적어도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5 18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5 18교육이 일상화 되고 나니 새로운 문제들이 보입니다. “대단한 줄 알지만 너무 5

18만 강조하니까 이제 지겹다”, “어릴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광주시민에서부터 심지어 지역의 역사교사에게 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 경험이 광주의 전반적인 상황이라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 18교
육이 진행됨에 따라 익숙함 속에 무신경해져가는 것은 경계하며 광주에서의 5 18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꾸준히 5 18교육을 진행해 오신 발표자의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광주의 5 18교육에 대한 고민은 타 지역에서의 다가올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

합니다.  
 둘째, 역사교사의 계기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굴절된 역사 속에 근현대사의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에 역사교사들의 계기교육은 역사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꾸

준히 계기교육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5 18민주화운동, 6월 항쟁뿐만 3.1운동, 6.10만세운동, 11.3광주학생독립운동, 6.25전

쟁 당시 민간인 학살, 제주 4.3사건, 10.19 여순사건, 세월호 참사 등 계기교육이 필요한 사건은 점

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강제로 권장되어 오는 몇 가지 계기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독립운동, 노동운동 등 특정한 시점과 상관없지만 계기교육이 필요한 사

건들까지 역사교사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겠지만 부득이 역사교사들은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몇몇 주제를 선택하고 계기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5 18민주화교육은 그 중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5 18교육 실

시를 지시하고 수업 사례를 공문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교과서 이외의 5 18교육을 강제해야 하는

가? 광주의 기억이 부정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생각하니 더욱 고민이 깊습니다. 발표자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안팎의 5 18교육을 논의함에 있어 전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치겠

습니다. 흔히 전남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

리라 여겨집니다. 실제 5 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호흡을 같이 한 전남지역의 인물과 사적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남에 근무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곤 합니다. 광주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구에서 출발 하는 것 보다 더 많을 만큼 지리적으로 먼 전남지역도 존재합니다. 외지에 

탐방 나갈 기회가 있으면 이왕 나가는 김에 광주보다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가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일부 전남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광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입니다. 5 18 사적지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 최근 5 18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여러 지원이 기대됩니다. 5 18교육에 있어 광주안과 밖의 경계에 위치한 전남지역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 할 것입니다. 

296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김선옥(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민주주의란 용어에 담긴 원래의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인정해야만 한다. … 민주주의는 공적 삶의 끊임없는 사유화(私有化)에 맞서는 투쟁의 이름으로서 

재창조되어야만 한다.” - 크리스틴 로스
1)

대구 출신의 부모님을 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난 내가 ‘광주’를 맞닦뜨린 것은 중학교 2학년쯤이

었던 것 같다. 주말이면 성당에 가는 것이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그때, 토요일 중고등부 

미사를 마치고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성당 지하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긴장한 모습의 주일

학교 교사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친구들과 휩쓸려 들어간 지하 강의실에

서 처음 보았다. 그 영상을. 내게 광주의 첫 기억은 색이 퍼져 온전치 않던 핏빛으로 남아있다. 
열아홉, 재수하던 시절에 읽은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가 그제서야 사춘기 시절의 그 핏빛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었다. 기차라곤 경부선

만 알았던 내가 호남선에 몸을 싣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가고 나서였고, 대학 1학년 때서야 처음 

광주에 왔다. 
망월동.(마침표 없이는 표현할 수 없다)은 문민정부가 집권한 국가의 대학생인 나에게 한없는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역사와 역사교육을 고민하던 내게 광주와 5 18은 ‘민주주의를 위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준엄한 물음이었고, 말보다는 실천을 요구하는 조용한 외침이었다. 
비단 나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에게 광주는 오랫동안 그러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교실에 선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에서 5월 18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

지, 아이들에게 그 아픈 기억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

을 생각하게 될 것인지 고민스러웠다. 
내년이면 5 18민주화운동2) 40주년이다. 전두환이 법정에 선지 23년(1996)이고, 국가기념일이 

된지는 22년(1997)이 지났다.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5 18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점으로 서

술된 것도 그 즈음이다. 5 18이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교과서와 만화, 영화로 접하

고, 동시에 생활에서의 민주주의가 자연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5 18’를 가르치고 있을

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광주’를 어떻게 배워가고 있을까? 우리는 ‘5 18’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1) 크리스틴 로스 민주주의를 팝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난장, 2010.

 2) 정식 명칭은 5 18민주화운동이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5 18’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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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것

촛불혁명 이후 능력주의와 지식 중심 경쟁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가 교육 이슈로 등장했다.3)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교육의 시대적 대전환이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자로서의 법적 의무이다. 

2019년 들어 각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거나 담당 팀을 만들었고,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딛고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학생시민’
의 성장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장차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정의를 실

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

과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시민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을 다음 여섯 가지로 설정해보았다.

직접민주주의 공화정 다름과 다양성 소수자의 권리 공정성 민주주의자

Direct Democracy Republic Diversity Minority Equity Democrat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

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이가 높낮음 없이 대등하며 상호

적이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는 공화정은 개인의 자유와 다수의 지배를 전제하는 민주주

의에 사회적 책무를 더하여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한 사회공동체를 추구한다. 이 공동체는 다

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

하며 기계적 평등보다는 공정함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학교 안에서 모든 이의 인권 보

장, 권위주의와 능력주의 위계를 탈피한 시스템 구축, 교과교육과정의 민주적 재구성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  
역사교육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된다.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세계사와 한국사 모두)를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와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의 결단과 행위를 기억하는 것

이며, 내 삶과 공동체의 행위 기준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5 18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

육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1980년 초여름의 광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할까?4)

1. ‘그날 광주’에서 ‘지금 여기’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국가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광주 열흘간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
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5 18교육은 이미 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 크

게 기여했다. 그 공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발제문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 18을 고

민하는 글이기에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5 18교육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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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감동을 자아낸다. 열흘의 광주를 가르치는 데는 시간 순으로 일어났던 폭력과 저항을 서술

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역사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교사

들은 반쯤은 의무감에서, 또 반쯤은 역사에 대한 뜨거움으로 그 열흘의 이야기를 풀어내곤 한다. 
그러나 이미 40년의 세월이 1980년 광주의 기억에 새로운 역사를 덧붙여왔다. 1980년대 후반

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6.10민주항쟁으로 1988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졌고, 1997년에 드디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5 18 관
련 국가유공자가 선정되고 망월동 묘역 옆에 국립묘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시 전두환은 풀려

났고 시민들은 2019년 광주에서 다시 그를 법정에 세웠다. 
이처럼 광주의 역사는 1980에서 끝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는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은 광주 

5 18의 40년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다. 국가폭력과 은폐에 맞선 시민의 용기와 사회공동체의 노

력을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학생시민을 ‘민주주의자’로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열흘에 더

해 그 이후 진실이 드러나고 또다시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삶과 역사를 연결

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진실규명의 과정과 현재의 한계를 보여주고 내가 지닌 책무를 생각

해보는 질문이 필요하다. 
5 18은 이미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50대 이후의 세대는 책과 매체를 통해서, 40대 이후는 영

화를 통해서, 30대 이후는 만화와 영상을 통해서 광주를 배우고 익혔다. 그들이 자신의 앎과 행동

으로 광주의 전국화를 이루어냈다. 이제 5 18의 ‘현재화’와 그를 통한 시민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

다. 5 18은 이미 5 18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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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의 시작은 ‘동등한 시민성’으로부터

지금도 5 18을 묘사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잔혹한 살상 행위’ ‘피어린 투쟁’ ‘결사 

항전’ ‘장렬한 산화’ ‘야만의 학살과 분노의 항쟁’ ‘꽃 같은 오월의 신부’5) 등이다. 역사를 서술할 

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역사를 대하는 사람을 격정적으로 만든다. 5
18의 잔혹성을 사진으로 전하던 교사가 아이들의 덤덤함 또는 그런 표현을 희화화하는 모습에 충

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방적이고 지나친 감정 표현은 거부감을 일으킨다. 게
다가 정확한 통계자료나 객관적 서술을 생략한 채 감정에 휩싸인 표현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요

건인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막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도한 현창과 집단적 영웅 서사는 

말하는 이(광주 사람)와 듣는 이(광주 아닌 사람) 사이에 위계를 만든다. 고통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곁에 있던 자,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 고통의 위계화는 그날 광주를 책으로 배운 

사람에게 죄의식을 강요한다.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는가”를 기준으로 말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 ‘꽃 같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광주 곁에 있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연대의

식, 곁에 함께 있는 실천이다. 5 18이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것이다. 연대는 상호 동등

한 위치에서, 상호적인 주고받음에서 시작된다.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자극하는 것은 오

히려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지금까지의 5 18교육이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화하고 소

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곁이 되어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

른 고통이 있다.”6)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 곁을 지켜주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책

무다. 그 공동체는 더 확장되어야 하며,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아무도 와주지 않았

던 열흘’의 기억은 이제 ‘늘 곁에서 함께할 사람들’의 현재로 이어져야 한다.

3. ‘개인’의 행위와 선택 들여다보기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파악과 더불어 개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이다. 특
정 집단의 절멸을 추구했던 비극이 문명화된 인간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겪고 

나서 유럽인들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관료제의 경직성과 명령에 대한 복종 강요가 비극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믿었으나, 연구를 거듭할

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

 5) 5 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전시물에 적힌 말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5 18을 다룬 책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6)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말을 듣는 ‘그’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다른 누구

도 아닌 그 사람으로 여길 때 사람은 듣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는 자기의 고통에 함몰된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존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감정의 배설구가 

된다. 고통의 당사자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가? 절규하는 자에서 말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가?’(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 나무연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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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환경에 따라 유대인을 ‘더 잘’ 죽이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연마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아이히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삼았던 ‘악의 평범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역사교육에서는 폭력을 조장하는 구조와 더불어 개인 선택에 의한 행

위에 주목한다.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으며, 명령이 없이도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책상에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집단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한 사람들 

뿐 아니라,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유대인을 사냥해 집어넣은 말단 군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 18도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나’라는 질문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위치와 신분에 따른 행위를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닌 ‘옳은가? 그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태도는 시민들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갈 때 가장 중요하다. 명령을 내린 사람

을 찾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함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가해자였는지’7)를 따져보고, 
또 그 이후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이 가능했음을 알게 하는 

것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지만, 법적인 ‘책임자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 행위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역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피해자-방관자-구조자의 다양한 삶을 조명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를 살피는 일은 인간이 악인과 선인으로만 분류되지 않음과 

삶이 하나의 원칙으로만 운영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이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공동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름길이 된다.8) 이것은 시민이 사회를 재

구성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바탕이 되고,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가능

성을 예측하여 ‘책임자’가 아닌 시민 ‘개개인이’ 현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9)

4. 보편적 관점으로 5･18 다시 보기

올해 초 방문한 5 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필리핀,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 세계의 반독재 

 7) 후지이 다케시, 물에 빠진 개는 쳐라 , 무명의 말들, 2018.
 8) ‘악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드는 점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

다. 악은 죄책감의 결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이다.’ (스캇펙, 거짓의 사람들, 
비전과리더십, 2018)

 9) ‘폭력의 행위자들은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가해자들로 형성되

고 또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집단적인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 파괴력을 증대한다. 그렇기에 근대 관료제

가 악의 평범성 문제보다 지배 체제와 폭력기구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펼치는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을 통한 과격화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동기,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속았다 - ‘악의 평범성’을 

넘어 현대사 몽타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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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기록물과 함께 전시해둔 방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민주주의의 현장이 

역사적 맥락과 의의를 가지고 되살아나고, 세계시민의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가 누구든 폭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공화정의 원칙을 

삶에서 실현하는 일이다. 1980년의 5 18이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시민들의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

이었다면, 2019년의 5 18은 5 18의 정신을 배운 우리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민주주

의와 평화, 인권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3.1운동부터 해방 후의 4.3 - 4.19 - 5 18 - 6.10 - 4.16 - 촛불혁명에 이르기

까지 역사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집단, 특정

지역, 특정신분만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시대에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 땅의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게도 저 일련의 과정 중 내가 직접 겪었거나 동시대의 관찰자였던 사건이 한 

둘은 있다.
특별히 희생이 컸고 잔혹했던 광주이기에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지만, 당시 광주 사람들

을 ‘조상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아이들에게 5 18은 자신의 것으로 삼기엔 너무 먼 이야기

다. ‘세월호 세대’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에게는 ‘4.16 참사’와 ‘촛불혁명’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사(史)다. 광주 역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설명되어야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진도 푸른 바다 곁에 걸린 엄마들의 소통처럼.

또 하나, 5 18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방공동체’에 대한 기억이다. 5 18의 광주 해방

공동체는 그럴 수 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했다. 큰 고통과 희생을 치룬 도시에 피어나 ‘주먹

밥’으로 상징되는 이 공동체는 광주의 자랑이며 민주주의의 현신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주먹밥 해방공동체’에도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깃들어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것임이 재난사회학자들의 연구결과다. ‘재난공동

체’의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와 멕시코시티의 대지진 현장, 필리핀의 국가경제 붕괴, 뉴욕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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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즈의 대홍수 현장에서 나타났고, 이외의 다양한 지역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인간이 지닌 

‘착한 본성 - 시민적 기질’은 특별한(처참한) 상황을 만나 꽃피어나곤 한다.10) 천국의 문이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다.
특수성과 보편성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질 터인데, 광주의 

해방공동체는 ‘시민적 기질’이 모든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주 안팎의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졌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닥칠 어떤 

상황에서 시민의 책무성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5. 여성과 노동자와 어린이와 소수자의 5･18로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수결을 넘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얼대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밝은 빛 속에서 함

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다. 5 18 또한 그 발전에 함께 하면 싶다. 
어느 세대까지는 ‘광주’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풍

찬 삶 뒤에 돌아가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 고통 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고통의 연대. 이한열과 

백남기와 박종태가 잠든 곳이 광주다. 
이제 광주의 품은 더 넓어져야 한다. ‘Me Too’와 광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성소수자들

의 외침에 5 18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나? 다문화 아이들이 채워가는 교실에서 5 18의 무엇을 

이야기할까? 대구의 교실에서 5 18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까?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고민과 질문이 광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하께라~. 글고 샘도 살살해. 나도 내가 해분 성격인디 나이 들수록 안 되겄어. 같이 해

야제.”11)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펴낸 책 사람꽃피다는 세월호 참사의 상주를 자처한 광주 사

람들과 광주 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서 마음을 나눈 후 서로를 인터뷰하여 

엮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의 아픔 또한 오래도록 깊이 기억할 수 있다. 광주의 넓어진 

품은 또 한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6. 강변하지 않고 스며든다는 것

몇 년 전부터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 교육

의 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까 하는 우려에 좋은 대답이 될 교육 원칙

이다. 

10)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2017.
11) 지정남, 위로할 때와 싸울 때를 아는 사람 김옥진 , 사람꽃피다(광주시민상주100인), 전라도닷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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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가지 원칙(벨링, ｢보이텔스바흐식 합의? 전문가 대화의 정리｣)12)

1. 강압금지.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 어떤 방식으로든 - 학생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

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3. 학생은 정치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이익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6797호, 2018.1.4.)를 제정하고 학교교육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교육원칙이 단순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업의 내용과 내러티브를 

선정하고 수업방법과 흐름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지, 모든 수업에서 찬반을 나누어 토

론과 논쟁을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의 내용에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고 논쟁적인 

주제에서 교사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가르치거나 일방적 자료만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

은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 논쟁을 유발할 목적으

로 던진 질문이 오히려 아이들의 입과 귀를 막고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기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광주 5･18 답사를 마치고 무거워진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 나누기 위해 마련한 시간들. 왼쪽은 서로 연결된 권력구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몸짓으로 경험해보는 장면. 오른쪽은 광주답사의 느낌을 나누고 베트남 팜티호아 할머니와 광주 

5･18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12) 이동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 보이텔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

토,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4조(기본원칙)

1.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304



얼마 전 5 18에 대한 망언을 저지른 한 의원이 자신의 모교 학생회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그 공개 성명서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한 그 학교 학생

들의 태도였다. 역사의식 박약과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이유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현대사

교육의 부재와 혐오에 대한 무대책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성명서를 철회한 학생회에 대해 

한쪽에선 비난이 한쪽에선 지지가 넘쳐났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로 어수선한 그때, 그 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의 전시 성폭력 관련 세미나에는 대형 강의실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1,000명이 넘는 동

문과 재학생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그 성명서에는 후배들의 결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더 

깊은 고민과 판단을 경험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가 학교에 있다면 이 일련의 과정

을 두고 5 18 수업을 하고 싶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강변하지 않고 스며든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았다. 
과거의 사실만을 현실의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고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이야기만을 담아 가르

치던 암기식 역사교육의 시절이 있었다. 결론과 의의까지 모두 가르쳐주는 역사 교과서로는 민주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상황과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

판적으로 따져보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려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지 가까이 살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5 18교육

도 그런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냈으면 한다.
사실, ‘스며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에 아직도 학교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교

실에서는 물론 교무실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사부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역사부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한 경우가 많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비뚤어진 욕구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비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위의 일련의 ‘스며드는’ 과정과 동료학생들과의 경청 토론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이
들은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이니까.

7.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억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전시회에서 최찬숙 작가의 영상작품 <밋찌나>
를 만났다. 위안소가 운영되었던 사진과 기록은 남았

으나 ‘위안부’ 20명 중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버

마 미치나의 기억을 세 명의 젊은 여성의 입을 통해 

재현한 작품이다. 강물에 일렁이던 달빛, 처음 들어보

는 비릿한 소리, 폭탄을 터뜨려 물고기를 잡는 일본군

의 모습을 조용히 기억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위
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만큼 아프게 가슴을 

베어냈다. 
<밋찌나의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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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두철미한 역사 연구, 그에 바탕한 기억의 재구성과 예술의 결합은, 당사자의 입을 통한 증언

이 아니어도 역사 속으로 단번에 들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다시 빠져나와 내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길이 되려면 공동체는 그 

고통의 원인을 해부하고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3) 부당한 죽음 

뒤에 놓여진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회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회적 의례

가 필요하다. 그때의 기억은 당사자만의 것도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것도 아니다.14)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억 문제이며, 그 기억을 통해 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

하기 위한 구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모든 시민(청소년까지 포함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광주를 직접 겪은 사람은 물론, 책과 영상을 통해 배운 우리들, 5 18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도 참여해야 한다. 함께 모여 자신의 기억과 삶을 이야기하

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이야기까지를 담은 추모의 형식과 공간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논의해야 한

다. 그것이 5 18이 과거 그날에 딱 멈춰선 역사가 아니라 미래까지 담는 역사가 되는 길이고, ‘아
픔이 길이 되는’ 방법이다. 

 

<발포 직후 거리에 흩어진 신발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 예술적 변형

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해볼 주제다.>

13) 김승섭,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려면 ,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14) ‘우리에게 필요한 기념과 위령은 거대한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동반한 ‘양민’성의 부각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넘어서 ‘비공식적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기억들을 자유롭게 추념하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만

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또다른 죽음의 마이너리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며,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국가주의 기념방식을 지양하

는 것을 의미한다’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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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언제나 갱신된다

5 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회의 근간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마저 부정하고 폄훼한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를 공격하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변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

는데, 그들은 그 선을 너무나 가볍게, 자주 넘는다. 이는 보수화되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

나고 있다.
역사부정의 원인을 찾는 탐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패배자로 남겨질까 두

려워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현재의 나의 변절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어쩌면 지금까

지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함으로써 지나친 죄책감과 그에 대한 방어기제를 자극했던 우리 역사교

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민주주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주 넘어서고, 그것을 이용해 세력을 규합해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응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흔이 넘은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는 독일처럼

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시민적 권리를 이용해 다른 시민 다수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

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 물론 사회공론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규제라면 더 좋겠

으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선출직 권력자들이 자행하는 비상식적 혐오와 증오발언은 법적으

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부정을 법으로 금지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이 많다. 법은 대상이 어떤 의도를 가졌

느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행동과 그 결과만을 가늠한다. 다수가 만든 법에 의해 고통 

받게 될 ‘선의의’ 소수자는 없을까? 그 법의 빈틈으로 비켜간 자들의 행동이 더 강화되는 부작용

은 없을까? 배제를 외치는 자들을 배제로 응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까? 입법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고,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천천히 다듬어가야 할 일이다. 그 과정

에서 우리 기억 속의 5 18은 더욱 단단하고 풍부한 민주주의의 역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갱신된다. 그 과정은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육과 함께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곳곳에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5 18로 가는 새 길을 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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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발표문은 5.18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성실한 사유의 과정을 담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 여

겨집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사유(思惟)를 통해 5.18 교육이 사유(私有)화, 즉 개별 피해자나 광주

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라 생각됩니다. 본래 토론자의 역할은 발표문에 

대한 비평을 통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발표문의 의미와 내용에 깊이 공감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민주시민교육자로서 향후 이 발표문을 계기로 활성화될 ‘5.18교육의 민주

시민교육 되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의 초반부에 글쓴이의 사유의 시작이자 결과가 요약돼 있는데, 바로 ‘그날 광주’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카(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

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과 오늘의 경험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끊임 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분주한, 혹은 권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들이 5.18이라는 과거를 떠올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5.18을 매개로 이어

지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상황 무언가 불의한 일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때, 혹은 동료 시민과 무언가를 도모해 보려 할 때 을 가끔씩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그
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든 평생교육의 현장에서든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과 나와의 관계, 민주주의와 나의 삶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도처

에 마련돼 있어햐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그날 광주’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기 위한 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는 의미요소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3가
지 주제어에 기대어 토론을 펼쳐보기로 합니다.
  첫째, ‘민주’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그것이 다루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글쓴

이는 먼저 5.18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다시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18이 단순히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결절점으

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혼란과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해방공동체의 경험을 매개로 5.18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재해석함으로서 공통적인 시민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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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이끌어 내자고 말합니다. 저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제

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어떻게’의 문제에 직면해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

니다.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시민적 기질은 중요한 개념임에도, 학습자들은 

늘 이것을 당위적이고 도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의 능

력의 부족 때문이겠지만. 글쓴이는 이것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연대의 단초로서 ‘동등한 시민

성’을 이야기 합니다. 동료 시민, 동료 인간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연대가 시작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것 역시 당위와 도덕의 언어가 되

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민주주의를 너무 숭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민주주

의의 측면을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
는 “민주주의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멀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이자,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 삶과 사회를 만

들어가는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재조명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보통 커다란 역사적 사건은 너무나 지배적으로 규정적으로 다가와 그 속의 사람들은 

단지 피해자로서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말처럼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다

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은 각자

가 지닌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에 관해 ‘여성과 노동자와 어린이

와 소수자의 5·18’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쓴이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최근 

이런 고민과 개선의 노력의 귀결점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글쓴이가 이야기 한 보편성과 

연결해보면, 결국 다양한 정체성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공통성, 즉 공유된 ‘시민

상’(市民像)에 관한 생각입니다. 모든 교육은 그것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

까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빈약했다고 보여집니다. 독일의 비판적 시민, 영국의 적극적 시민, 프랑스의 

공화국 시민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공유된 시민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

니다.
  셋째, ‘교육’은 시민이 민주주의에 관해 접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장(場)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강변하지 않고 스며드는’교육에 관한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이런 고민에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하면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

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여전히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수업을 참여형으로 

이끌어 가고, 토론이 존재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기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개별화 된 것,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폭력예방 교육이 신설되는 관행

이나, 교육은 학습자들이 모여서 좋은 교육자의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흩어지며, 배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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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기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맡겨지는 경향입니다. 강변하지 않고 스며드는 교육은 교

실을 넘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경험과 연결될 때 가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글쓴

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억’을 제안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

을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적용해보고, 동료 시민들과 부딪치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

기도 하는 실천과 매우 연관이 깊은 교육이라는 점을 늘 재확인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

육은 시민들이 민주적인 생각과 실천을 일상적으로 해 나갈 시민사회라는 생태계의 조성 없이는 

늘 반쪽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교육적 정책·실천을 넘어, 민주

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다른 언어를 찾지 

못해서 사용한 과 ‘사회만들기’라는 좀 더 폭넓은 구상으로 나아가는 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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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1)

양소방(楊素芳)(교육부 국교서 인권교육자원중심 집행비서

  국립타이난 고등학교 공민사회과 교사) 

1.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2018년 초 대만이 국민투표 안건 상정과 동의 서명의 문턱을 크게 낮춘 후, 우리는 역사교육과 

직결되는 두 안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관은 헌법이 정한 규범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입장에 따라, 12년 국민기본교육 중 역사 교육과정 요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동의 여부 이고 두 번째는 ‘조화는 사회단결 유지에 필수 요소임을 고려하여, ‘촉진전형정의조

례’(促進轉型正義條例)’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동의 여부 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투표제도의 

운용과 권리 행사는 정상적인 행위다. 일정한 법적 절차에 부합한다면 국민투표 안건은 공민사회

의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민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안건은 역사 기억에 

대한 대만사회의 팽팽한 대립과 인권교육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

해 봐야 한다.2)

2018년 말 대만 지방정부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시 시장 당

선인은 경선 기간 ‘100점 경제, 0점 정치’을 제시하고 임기 동안 일체의 정치 집회와 시위를 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민주적인 발언은 오히려 일각의 항의와 우려만 야기

시켰다.
앞의 두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의 민주주의는 언뜻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기감으로 

팽배하다. 대만 학자 장마오구이(張茂桂)가 비교정치연구(Lührmann & Lindberg 2019)를 인용하

여 언급한 것을 빌리면, 현재 전 세계 민주화 수준은 퇴보 일로 중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 정체(政體)가 권위체제로 퇴보하는 과정을 전제화(autocratization) 과정이라 

하며, 현재 76개국이 이 ‘전제화’ 단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은밀’하고 ‘역전’의 가능

성도 작다. ‘전제화’를 이끄는 정치인, 정당, 관료체계는 민주라는 기치 아래, 민주 절차나 그 명의

를 통해 선거, 집권세력을 이용, ‘합법적’이고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파

괴하는 것으로,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대만사회도 이미 ‘전제화’ 과
정에 들어섰는데 이를 자각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얼마 전 있었던 일화 하나로 이러한 우려를 다시 보여주고자 한다. 광주에 오기 전, 4월 내내 

 1) ‘백색테러’란 중국국민당이 집권했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서 벌인 고압적인 통치를 일컫는 말이다. 
1949년 5월 20일부터 1987년 7월 14일까지 계엄령을 선포했다. 본 글의 제목은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이지만, 교육과정 내용은 1950년대 본교 학생의 정치사건 예시가 주를 이룬다.
 2) 두 국민투표 안건은 각각 2018년 4월 9일, 2018년 4월 10일 상정되었으며 후에 자료 보정을 하지 않아 

주관부처가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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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대학 입학 신청으로 분주했다. 그때 내가 지도하던 학생 두 명이 나에게 상담을 청해 왔

다. 그들은 내가 진행한 ‘작은 인권여행 행사’에 참가하여 불의 유적지(不義遺址, 백색테러기간 인

권침해가 일어났던 곳) 몇 곳을 탐방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자

료 입증이 필요했지만, 이런 행동이 자칫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면접에서도 

전형정의(轉型正義, 대만판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지, 혹시 이에 반대

하는 교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좌불안석이었다.
대만이 권위체제를 벗어난 지 30여 년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박해의 어두운 

역사를 겪지도 않았던 두 학생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아 검열을 하고 있었다. 몸은 민주

사회에 있지만, 사실 권위의 망령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의 국민투표 안건을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안건 제안자는 국민교육에서 역사교육은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함양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사관’을 주장하면서 ‘대만사관’
을 변형하여 취하는 것은 엄중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안건 제안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불의(不義) 행위에 대한 사회 고발을 부인하면서, 광주사태로 치면, 이는 마치 그 당시의 

역사 사실을 부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두 가지 중대 과제로 귀결된다. 역사교육의 목적과 당대 사회에서 역사 진실이 갖는 의미(어떠한 

이점이 있나?)가 그것이다.

2. 교내 백색테러의 역사: 타이난 고등학교 정치 수난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현실 생활에서 역사는 바

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논란이 있는 역사 탐구는 분쟁을 일으키고 전진에 방해가 된다고 비치

기 쉽다. 사실 일부 역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사회 

인식이 낮고 교과서에도 몇 단락 언급하지 않아, 전 세대 젊은 층의 기억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

다. 백색테러에 관한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
교내로 눈을 돌려보자.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타이난 고등학교는 국가에 헌신한 우수 현대 

여성을 수 없이 키워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정치 수난을 당한 동문

의 이야기가 학교 역사 편찬에서 빠지게 되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백색테러 

정치 수난자인 천멍허(陳孟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어진 역사를 다시 세우려면, 먼저 공

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간이 있어야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 풀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잊힌 것들이

나 인물 관련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학생들에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온 생명 이야기를 알게 하

는 것에서부터 소홀했던 학교 역사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고3 선택과목에 ‘1%의 생명 이야기’를 개설했다. 과정 개발자는 ‘타이난 고등학교 역

사’와 ‘정치 수난자’ 그리고 ‘역사 공간’이란 다중 요소를 통해, 1950년대를 경험하고 백색테러 통

치 시기를 목도한 세 명의 동문 차이루이웨(蔡瑞月), 딩야오탸오(丁窈窕), 황차이웨이(黃采薇)의 생

명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 다른 세대의 동문은 문헌과 사료, 역사 공간, 정치문서에서 이들을 

접하며, 후배의 시각에서 수난을 겪은 동문의 교내 청춘의 흔적과 애정, 수난 이전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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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서에서 정의되고 논죄 되고 있는 내용, 옥중 생활 등을 추적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색테러 당시 국가폭력의 행태와 전형정의에 함의된 인권 가치도 탐구해 나간다.
교과과정 개설 외에도 더 많은 학생이 관련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비공식 교육과정으로 교사

들과 백색테러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내 문학작품 공모전(올해 주제: ‘금서 한 

권을 읽고 언론의 자유 지탱하기)의 정기적인 개최, 동문 구술기록 인터뷰 계획(톈마마(田媽媽, 보
통의 어머니들을 가리킴), 황차이웨이), 인권영화제 상영과 특강 등을 포함한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했으며 교육과정 항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백색테러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까? 동문 황

차이웨이의 구술기록 인터뷰는 특수요원 관련 정보나 훠사오다오(火燒島) 사상개조 등의 세세한 

이야기를 알게 해 주었다. 타이난 고등학교란 말에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던 선배에게서 백색테

러 때의 합법적인 국가 폭력을 목도하고 그녀의 가장 큰 상처는 정치 수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백색테러의 역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이중인격을 언급한 것도 인상 깊었다. 이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3)

 3) 인터뷰 일부 발췌 물론 옛날에는 왜 부모님이 갇혀야 하는지 몹시 화가 났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거시적인 세계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국제 정세나 분위기를 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때는 냉전이 절정기에 있었고 , 대만에 불어 닥친 백색테러에서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갈 곳도 없는데 당연히 먼저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의심 가는 

자부터 찾아야 한다. 그가 상하이나 베이징, 그중에서도 특히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이다. 스파이가 많았고 

그의 장군조차 스파이였으니 그가 먼저 발본색원보다는 먼저 의심스러운 자들을 견벽청야 하는 것이 맞

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설마 대통령 직접선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물론 수많은 사

람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 시대에 희생당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난세에 희생당한 것

이라고 말했다. 아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역사의 세찬 흐름에 쓸려가서 운이 없었던 것이다

황차이웨이의 아들은 인터뷰에서 이따금 인권 유린에 탄식하다가도, 다시 통치자의 입장에서 변론하며 자

신의 정치적인 이중인격을 자조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

는 찬성의 의견도 내놨고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며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계엄 체제를 유지할 필요

교과과정 계획: 백색테러에 관한 역사 기억

［구술기록 인터뷰 계획］동문 황차이웨이

［교내 문학작품 공모전］금서 한 권을 읽고 언론의 자유 지탱하기

［다양한 선택과목］1%의 생명 이야기

［특강］기억이 있는 곳: 거목의 기억, 딩야오탸오와 우리들

［작은 인권여행］안네의 집, 백색테러 징메이 인권단지

［인권 영화제］공범자들, 독재자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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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의 ‘금서 정책’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는 교내 ‘금서 한 권을 읽고 언론의 자유 지탱하기’ 문학 공모전을 개최했다. 책을 읽고 당시 문화 

속박의 답답한 시대를 탐구하면서, 시원하게 뱉을 수도, 마음껏 노래할 수도, 자기 생각을 자신만

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었던 황당한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금지’가 있었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글쓰기를 통해, 현대 민주사회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과거의 금서 한 권을 읽으면 자유 가치가 보이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지식 산물이 연결되어 새로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된다.

3. 역사교육에서 민주인권의 꽃을 피우다

대만 교육부는 새로운 교과과정 요강 중 중대 의제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인권교육자원중심

(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s Center for Senior High School)’을 특별 설치했다. 올해

(2019년) 2월부터는 국립타이난 고등학교 주관으로 인권 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인권 의제가 과목

별 교수자원에 융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만사회의 주요 인권 의제 가운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과거 정부의 불의 역사(不義歷史), 그리고 정치논쟁이 뜨거운 ‘전형정의’를 고등학

교 역사 교육과정 요강에 맨 처음 편입시키고 주제 중심 선택과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4) 교사의 

역량 증진과 교수자원의 제공은 교육과정에서 든든한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는 본 센터의 중요

한 업무이기도 하다. 센터는 학계, 사회교육 기관, NGO 등과 결합하여 각종 계획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1) 학생 중심의 인권교육 모듈을 구축, 인권 교육과정을 설

계 실시하는데 근간으로 삼고, 2) 박물관과 학교 간 협력 방안을 추진하여 조만간 국가 인권박물

관과 백색테러 캠퍼스 지도를 발표하고 학교별 교사 커뮤니티 구축으로 백색테러 당시 인권 수난

자의 이야기를 확산해 나가며, 3)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각국의 전형정의 관련 인권교육 현황을 참

고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요즘 ‘진실을 알 권리(the right to the truth)’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보존과 진실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제3의 민주화 물결

에서 비롯된 이러한 추세는 과거 정부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불의 역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대만은 2017년 12월 ‘촉진전형정의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인권박물관을 공식 설립하여, 국가의 

적절한 자원 분배로 전형정의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개념과 역사 해석이 대만의 정치

경제와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두고 대만사회 안에서도 이견과 간극이 

크다.
서두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논쟁이 있는 역사에 임하는 

가 있었냐는 의견도 내놨다.
 4) 역사 선택과목 중 ‘집단 성별과 국가의 역사’를 3학점으로 하고 그 중 ‘현대 국가전쟁과 국가폭력’을 주제

로 ‘전쟁과 역사의 상처’, ‘국가폭력과 전형정의’를 토론한다. 과목과 분야를 넘나드는 토론을 유도하고 당

대 세계와 관련된 중대 역사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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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자의 태도와 전문성은 대만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역사교육은 공민

교육에 쓰여야 한다. 백색테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당시 사

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이 인권 박해의 역사가 대만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다. 우리는 교육으로 끊임없이 이를 탐구하고 사고해야 한다. 그래

야만 민주주의의 능력을 배양하고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여 궁극적으로 ‘전제화’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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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色恐怖記憶的分享與擴散1)

楊素芳(敎育部國敎署人權敎育資源中心 執行秘書 國立台南女中 公民與社會科 敎師)

一、歷史之用, 何用?

  自2018年初我國放寬公民投票的提案及連署門檻以來, 有兩項與歷史教育直接相關的提案值得關注, 
一項是 您是否同意, 基於歷史史觀不應違反憲法所規範的國家立場, 目前十二年國教的歷史課綱應予

廢止 另一項是 您是否同意, 基於和諧是維持社會團結的應有價值, 《促進轉型正義條例》應予廢

止 。公投制度的運作與權利行使, 本為民主國家的常態, 只要符合一定法定程序而成立的公投案, 應透

過公民社會理性對話討論後由公民自主決定。雖然如此, 但這兩項提案內容, 仍值得我們深思, 它們反映

出目前臺灣社會對於歷史記憶存在嚴重對立的社會觀點以及人權教育的迫切性。2)

  接著, 在2018年底我國的地方政府選舉中, 備受矚目的高雄市市長當選人韓國瑜先生, 在競選期間提

出 經濟一百分、政治零分 的訴求, 強調他的任內將禁止一切政治性的集會遊行, 然而如此反民主的宣

稱, 卻僅引起少數人的抗議與擔憂。

  透過上述兩個例子, 我想指出一個現象, 臺灣的民主看似穩固, 但其實充滿危機。借用國內學者張茂桂

引述自一份最近的比較政治研究(Lührmann & Lindberg 2019)指出, 世界的民主程度正在滑落, 且可

能還會再加速。作者們將這種從民主政體退化為威權體制的過程, 稱為 專制化 (autocratization)過程, 
目前正處於這波 專制化 階段的國家有76個, 其特色在於其發生的過程比過去更為 隱匿 而且很少 逆

轉 帶動 專制化 的政治人物、政黨、官僚體系, 經常打者民主旗幟, 利用民主程序或名義, 透過選舉、

執政權力, 合法 、 漸進 地進行, 但他們的作為卻是在對民主進行實質的破壞, 而這個過程一旦開始

後, 就很少有能回頭的案例。令人不安的是, 臺灣社會是否也正步入 專制化 過程, 而未能自覺警惕?
  再分享一個最近所遇到的例子, 來印證我的擔憂。來到光州之前, 整個四月份是各高中申請大學入學

推甄活動的忙碌時節。其中我所指導的兩位學生特地跟我約談, 他們是曾經參加我所主辦的 人權小旅

行活動 到訪過幾處不義遺址的學生, 一方面他們需要資料證明自己積極接觸人權議題, 但一方面又擔心

這樣會為自己帶來負面影響, 他們忐忑不安, 不知道面試時是否要表明自己對轉型正義的立場, 也擔心萬

一遇到不認同這個議題的教授, 該怎麼辦?
  臺灣走出威權體制三十餘年, 但回到教育現場, 即便不曾經歷過那段人權迫害的黑歷史, 這兩位學生依

然擔心害怕而自我思想檢查 雖然身處民主社會, 威權的幽靈其實未曾遠離。

  若進一步探究兩項公投提案內容, 第一項提案者主張, 國民教育階段的歷史教育應發展民族精神培養

正確史觀, 也就是 中華民族主義史觀 , 若改採 臺灣史觀 就有嚴重違反憲法之虞 第二項提案者, 
則否認社會指控過去威權時期的各種不義行為, 如果將此提案放在光州的脈絡下理解, 等同於否認光州

 1) 白色恐怖 係指指中國國民黨主政的中華民國政府在臺灣進行的高壓統治, 自1949年5月20日起至1987年7月 14日止 

宣告戒嚴之期間。本文雖 白色恐怖記憶的分享與擴散 為名, 然課程內容多以1950年代本校校友的政治案件為例。

 2) 這兩項公投提案分別於2018/4/9及2018/4/10提出, 後因未能補正資料而遭主管機關駁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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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的歷史事實與迴避迫害者的歷史責任。總結來說, 這裡涉及兩個嚴肅的課題, 包括歷史教育的目的

為何, 以及歷史真相對當代社會的意義(有何益處?)。

二、面向校園的白色恐怖歷史 台南女中的政治受難者圖像

  從小到大, 我們在歷史課堂上學習了很多很多書上的歷史知識, 然而回到現實的生活場域, 歷史就是過

去的事, 無法改變 而探究有爭議的歷史, 很容易被視為引發爭端或向前邁進的阻礙。事實上有些歷史

還 很新 , 也存在於許多人的記憶當中, 但是社會上對此卻所知不多, 教科書也僅僅三兩段落帶過, 導
致整個世代的年輕人記憶斷層。關於白色恐怖的歷史, 便是如此。

  回到校園, 具有百年歷史以上的台南女中, 培育出許多優秀而有貢獻於家國的現代女性, 然而, 經歷時

代巨變下的政權轉換, 遭逢政治受難的校友故事同樣地也在校史編撰中缺席, 似乎不曾發生過一樣。白

色恐怖政治受難者陳孟和先生曾說 要重建被抹滅的歷史, 要先把空間建置起來, 有了空間, 故事才能

填進去詮釋。因此, 要如何重建校園內被忽視的校史, 或許我們可以做的就是把被遺忘的、關於人的故

事填進去說出來, 讓學生從認識這些走過黑暗幽谷的生命故事開始。

  於是, 有了一門開設在高三的選修課程 百分之一的生命故事 。課程設計者想透過 台南女中校

史 、 政治受難者 與 歷史空間 的多重元素, 藉由三位經歷一九五 大抓補年代的校友學姊(蔡瑞

月、丁窈窕、黃采薇)同時也是白色恐怖統治時期見證者的生命故事, 讓不同世代的學姊妹, 在文本史

料、在歷史空間、在政治檔案中交會, 從學妹的視角追尋受難學姊們在校園裡的青春足跡與愛情、遭難

前的社會參與、官方檔案中如何被定義被論罪、獄中生活等等 依此延伸進一步探究白色恐怖時期的國

家暴力運作型態與追求轉型正義所蘊含的人權價值。

  除了開設課程之外, 與校內老師也透過非正式課程, 辦理與白色恐怖相關的活動, 讓更多學生有機會接

觸到這段歷史, 包括定期舉辦校內徵文比賽(今年主題 讀一本禁書, 挺言論自由 )、校友口述歷史訪

談計畫(田媽媽、黃采薇)、辦理人權影展與專題講座等, 請參考下圖所示, 為2018/2 2019/1期間實施

的課程項目。

  課程計畫：關於白色恐怖的歷史記憶

【口述歷史訪談計畫】黃采薇校友

【校內徵文比賽】讀一本禁書‧挺言論自由

【多元選修課程】百分之一的生命故事

【專題講座】記憶所繫之處：大樹的記憶、丁窈窕與我們

【人權小旅行】安妮之家、白色恐怖景美人權園區

【人權影展】共犯者們、懷念獨裁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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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這些課程的實施, 學生能更瞭解白色恐怖歷史嗎?在校友黃采薇的口述訪談中, 我們聽聞特務抓補問

訊、火燒島思想改造等細節, 透過眼前這位一提到台南女中就笑容滿面的前輩, 見證白恐時代的國家合

法暴力, 也體會到她最深的傷痛並非政治受害, 而是這段經歷對其人生的巨大影響 另外, 她兒子關於政

治人格分裂的論述, 也令人印象深刻, 而引起學生許多的討論。3)

  再舉一例, 歷史課本上的 禁書政策 , 對學生而言是難以想像的, 因此我們舉辦校內 讀一本禁書, 
挺言論自由 徵文活動, 透過文本閱讀, 鼓勵學生探究那個文化禁錮的沈悶時代, 何其荒謬, 人們不能暢

所欲言、不能盡情歡唱、不能用自己的語言表達所思所想所感, 有著許許多多的 查禁 。而學生也透

過書寫, 意識到現代民主社會雖然保障了人民的言論自由, 但關於言論自由的爭論仍然存在。因此閱讀

一本過去的禁書, 同時也能看見自由價值, 如此一來, 過去的歷史與現代知識產生連結, 被重新思考反

省著。

三、從歷史敎育生出民主人權之花

  我國教育部為因應新課程綱要的重大議題, 特別設置 高級中等學校人權教育資源中心(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s Center for Senior High School) , 今(2019)年二月開始由國立台南女中承

辦, 著重於人權教育師資的培訓以及人權議題融入各學科領域教學資源的開發。在臺灣社會關注的各項

人權議題中, 關於過去政府大規模侵害人權的不義歷史且具高度政治爭議的 轉型正義 , 也首度納入高

中歷史科課程綱要, 成為選修課程的主題單元。4)而協助教師增能或提供教學資源, 作為課程實施的有力

支援, 即為本中心的重要業務之一。因此, 中心將結合學界、社教機構與NGO等資源, 積極籌劃推動各

項計畫, 包括 (一)建立以學生為中心的人權教育課程模組, 做為人權教育課程的設計與實施的依據

(二)推動館校合作方案, 近期與國家人權館合作, 依其公布之白色恐怖校園地圖, 協助各校成立教師社

群, 發展在地白色恐怖時期人權受侵害之故事 (三)加強國際交流, 參考各國促進轉型正義的人權教育實

施現況。

  而近年來 瞭解真相的權利(the right to the truth) 已經逐漸受到國際社會的重視, 2010年起聯合

國大會更將每年3月24日訂為 瞭解嚴重侵犯人權行為真相的權利和維護受害者尊嚴國際日 , 目的在於

 3) 摘錄自訪談稿 當然以前會很生氣為什麼爸媽被關, 但是我後來覺得說, 我們看這種事情是不是要從一個更宏觀的世 

界觀, 來看這個事情發生那時的國際情勢的氛圍是什麼, 那時候理論上是冷戰最風聲鶴唳的時候 , 來台灣這個白 

色恐怖, 他如果不這樣做的話, 妳覺得他應該怎麼做, 他沒地方去, 他當然要先把這個鞏固住才行, 當然先找出可疑 

分子出來, 為他在上海、在北京, 尤其在北京, 就是因為這個太多匪諜, 連他將軍都是 匪諜, 那難怪他要先這個

也不要講斬草除根, 就是把一些可疑分子先堅壁清野, 我覺得這是正常的作法, 要不然如果是你們或是我來做, 你會 

怎樣?難道直接總統直選嗎?不可能, 當然有很多無辜的人被殺, 但是他們就 是被這個時代犧牲掉, 我就跟我媽講你 

們是在亂世被犧牲掉的, 很難過、很可惜, 但是沒辦法, 妳就被這個歷 史洪流掃到, 倒楣 黃前輩的兒子在接受訪 

談時, 時而感嘆人權遭受踐踏, 時而站在統治者立場為其辯論, 自嘲自己患了政治人格分裂症。學生對此論述, 有人 

表示贊成認為為了國家安全犧牲少數人是不得已的選擇, 也有人表示不能一概而論, 質疑有必要維持這麼長時間的 

戒嚴體制嗎?
 4) 歷史的部定選修課程之一 族群、性別與國家的歷史 計有三學分, 其中的 現代國家戰爭與國家暴力 主題之下 

分別討論 戰爭與歷史傷痛 及 國家暴力與轉型正義 兩單元, 並鼓勵跨科、跨領域討論、思考與 當代 世界相 

關的重大歷史議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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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調保存受害者記憶以及瞭解真相的重要性。這樣的趨勢發展源自於第三波民主化政體轉型的背景, 對

過去政府大規模侵害人權的不義歷史加以究責。我國在2017年12月制訂《促進轉型正義條例》並正式成

立國家人權博物館, 開啟了以國家高度與資源挹注來推動轉型正義工程, 然而此概念及其歷史詮釋, 受到

我國國內政治經濟及中國因素的影響, 在臺灣社會的認知仍舊存在相當大的歧見鴻溝。

  回應本文一開始的提問, 歷史之用, 何用? 面對具有爭議的歷史, 教育工作者的專業與態度, 關乎臺

灣社會當前與未來的發展。歷史教育應做為公民教育之用, 白色恐怖是如何形成、受害者如何被迫害、當

時的人們為什麼不抵抗、這段人權迫害的歷史對臺灣社會造成什麼影響等, 這些是歷史遺留給我們的提

問, 只有不斷的在教育中扣問與思考, 才有可能長出民主的能力捍衛人權價值, 用以阻擋 專制化 的

威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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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만과 한국의 교육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앞서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대만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정권의 수립,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권위주의 체

제의 해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의 진통과 민주주의 토양의 허약함, 정치체제의 보수

화 및 민주주의의 후퇴 위험 등 상당 부분에서 서로의 역사에 공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경험

을 주고받고 있다. 특히 두 나라 내에서 역사의 기억과 역사교육의 목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이념적 문제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와 불의의 역사는 침묵을 강요당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

구가 이어지면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교묘하게 왜곡되고 부정된다. 이를 방관하

고 침묵하면 인권침해는 망각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주어진 환경

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마치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대학입학신청에서 불

이익을 받을까봐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아검열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점에서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의미가 크다.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폭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교육방식이 필요

하다. 금서읽기, 백색테러를 당한 동문의 구술, 인권영화 상영, 특강 등은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탄

압 실상을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 수 있게 한다

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교육의 발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홀로코스

트 교육도 피해자의 증언, 일기, 기록, 사진, 영상을 통한 교육과 함께 재판 체험, 캠프 프로그램 

등으로 나치정권의 대규모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한국의 5 18교육도 교과서 중심의 독재정권과 

쿠데타 세력의 폭력 고발에서 피해자의 증언, 사진, 영상, 체험활동, 참여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독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투쟁이었다면 앞으로는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고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이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서로의 관심과 연대 속에서 인권을 보호해나가는 길이다. 공
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개인의 인권은 너무 쉽게 짓밟힌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을 연결하고 공

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대만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 역사 편찬에서 백색테러가 빠지자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다

양한 비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그 내용을 살려낸 경험을 볼 때 논쟁이 있는 역사에 대한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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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을 설명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덜질 뿐이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

는 질문이다.
대만과 한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의 청소년들은 

그 세대의 매체와 문화적 양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

류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서로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실을 알 권리를 위

해 서로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 당사자들은 과거의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후의 

세대에게는 과거를 기억할 책임이 있다. 대만과 한국의 적극적인 교육교류를 통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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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한상희(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장학사)

Ⅰ. 4 3 역사교육의 현주소

 
국가가 혹은 집단이 저지른 과거의 죄는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 어떠한 상처와 책

임, 과제를 남겨주는가?
최근 대부분의 사회는 역사 서술과 교육에 관련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분

쟁을 겪거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인종이나 국적, 종교, 신념,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열을 겪은 

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1)

과거사 문제 해결이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기억과 반성, 화해와 통합의 노

력을 담은 과거 성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그리고 과거사를 경험하지 않은 후속 세대들에 대한 가치태도 및 교육의 문제라고

도 할 수 있다.
제주 4 3은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

해 분할 점령됨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미 소 간의 갈등인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본격화될 무

렵 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낳았던 비극

적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탄압과 항쟁,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대수난의 국면이 이어졌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개된 군 경 토벌대의 강경 진압작전 때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2만 5,000~3만 명의 제주도

민이 희생되었다.
국무총리소속 4 3위원회에서 2003년 공식 채택된 제주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 3을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

정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이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비무장 민간

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7일 4.3 생존 수형인들이 제기한 불법군법회의에 대

한 무효 재판 결과는 4.3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3이 아직까지

도 제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성찰과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

을 확산하였다. 
한편 4 3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

이 포함된 중앙위원회의 대정부 7대 건의안 채택(2003.3.29.), 4 3 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UN 총회(2013).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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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2013.4.10.), 제주도교육감의 4 3 평화교육 활성화 공약(2014, 2018), 4.3 전국교사 연수2) ,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4.3 편제3) 등은 4 3 교육 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21세기 유럽의 역사 교육에 대한 각료회의의 권고안은 역사 연구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역사 

교육이 조작, 거짓 증거, 조작된 통계, 조작된 이미지 등 어떤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건을 

감추기 위해 한 사건만 비추는 것, 선전의 목적으로 과거를 왜곡하는 것,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과거에 대한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나 누락을 통

해 역사를 오용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한다면 이는 여러 근본적 가치들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 교육은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장

이 되어야 하며, 여러 민족들 간의 화해, 인정, 이해, 상호 신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4)

즉, 세계사적인 역사교육의 흐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민족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

계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4 3 역사교육을 평화와 인권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으로 설정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4 3과 세계시민교육

1. 평화 인권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식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평화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갈퉁은 

평화의 개념에 대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사회경

제적 측면의 구조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정의했다. 이후 1996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평화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폭력의 감소이며 공감, 비폭력, 창조성을 이용

하여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상황

 2) 전국 교사 대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5시간 직무연수, 연 16회 운영, 2018년부터 시작

 3) 현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 3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또는 6.25전쟁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 4.3을 대한민국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2017년 

12월 2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1차 공청회에서 본 발표자는 제주 4 3이 분단

과 냉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역사 교과서의 4 3의 위치를 해방 이후로 편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올해 7월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제주 4 3이 ‘8.15 광복과 해방

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 편제되었다.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20년에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고등학

교 역사교과서는 제주 4 3이 해방 이후 시점에서 다뤄지게 되어 제주 4 3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UN 총회(2013).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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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였을 때 어떻게 평화적 수단에 의해 그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시민의식은 보편적인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소속

감 또는 연대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에게 연계되어 있어

서 서로의 영향력이 교차되고 중첩되는 전 지구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난제들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는 국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세계시민이 되

려면 개개인의 관점의 전환과 이에 걸맞은 소양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한편 자민족 중심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철학과 실천을 재검토해야 한다.5) 
세계시민성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토대는 평화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인권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공론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

한 토대이며, 상호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노력의 기반

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시각이 반영된 역사교육을 해체하고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역사를 인류의 자유, 평
등, 연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여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

을 저해하며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던 사건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2. 제주 4･3, 세계시민교육과 만나다

￭ 제주 4･3, 평화와 인권의 상징

제주 4 3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되면서 평화와 인권이 철저히 유

린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평화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소중함은 더 절실해지기 마련

이며 평화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제주 4 3은 단지 지나가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

기게 하고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주제이다. 
제주 4 3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까지 이끌어 낸 사건이다. 또한 과거

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상처를 교훈삼아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제주의 살아

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제주 4 3은 당시를 겪지 않은 후세대에게 4 3의 전개과정과 그 이후 진상규명의 역사

를 통해 관용, 권리와 책임, 민주적 절차, 비폭력 능력의 향상, 소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학생

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주제이며, 이는 곧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최근 

생존 수형인 18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4 3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역사이며 후세대에게 어떤 과제

를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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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유족들의 삶을 평화･인권 교육과 접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되거나 동일시하는 인물을 통해 공감을 한다. 공감이란 다른 사

람들의 내면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제주 4 3을 통한 시민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10대 청소년으로서 4 3을 겪었던 사람들의 삶

을 그려보게 하는 것은 공감과 온정, 더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4 3 유족은 당시 10살 미만, 또는 10대 청소년으로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

지만, 생존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깡그리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

웠고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 또한 유족들은 평화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을 내려놓은 채 용서와 화해의 숭고한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을 지켜내었다.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고향 땅을 지키고 후손들을 키워

서 지금의 아름다운 섬으로 복원시킨 당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삶을 그려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족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이며, 평화와 인권이 얼마나 절실한 가치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3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후손들을 키우고 마을을 다시 일궈 지금의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켜 

낸 그들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의 산증인이며 시민의 용기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을 때 이를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나아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므로 시민의 역할은 그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학생

들은 제주 4 3 이후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진상규명운동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의 역할이 어

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4 3 유족들은 4 3 당시에는 생존권이 위협받았고, 4 3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좌

제로 각종 제약을 받는 등 통한의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가족의 

희생에 대하여 복수, 갈등, 분열하지 않고 제주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서로 협력했다. 또한, 가해자

에 대한 처벌보다는 진상규명과 인권의 신장, 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4 3 특별법 제정,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공식 사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은 

4 3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동안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해 온 4 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위협받았을 때 더욱 절

실히 느끼게 된다. 4 3 당시 평화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처절했던 상황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공동체를 복원해낸 유족들의 사례는 평화와 인권 

교육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유족들의 삶을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역할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다. 또한 이는 4 3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데도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인권이 간절했던 삶, 진상규명 과정, 화해와 상생을 통한 제주공동체의 복원 노

력 등 4 3유족들이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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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4･3을 통해 본악의 평범성’ 

제주 4 3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개된 군 경 토벌대의 강경 진압작전 때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2만 5,000~3만 명의 제주도

민이 희생되었다. 대부분의 희생이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무고한 민

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까닭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거나 동조, 침묵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민간인 학살은 ‘악의 유전자’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감행했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규범에 적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과 행위 능력은 성인에게는 충분하고, 
청소년에게는 제한적이며, 어린아이에게는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상적 죄 개념에는 규

범을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여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다. 따라서 나치스 독일 시기,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동참했던 사

람들 이외에도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된다.6) 
4 3의 가장 큰 비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심지어 제거하겠다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4 3 당시의 악행은 ‘악의 유전자’를 타고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집단 광기’에 빠져있을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 폭력에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비극이 초래됐던 것이다.  
밀턴 마이어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 

범죄는 흔히 히틀러와 그 추종자인 소수의 전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대중의 동조와 

협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은 특별한 인격 장애자가 아니라 국

가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조, 침묵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당시 대다수 독일인은 히틀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나치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였으며, 반유대

주의와 반공주의에 근거한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준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

지 못하는 무사유’, ‘악의 평범성’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죄수와 교도관 역할을 나눠 맡겨 실험

을 했더니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정말 교도관이 된 것처럼 가혹행위를 하는 바람에 실험

을 중단시켰다는 ‘스탠퍼드 감옥실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여겨진다. 

 6) 베른하르트 슐링크(2015), 과거의 죄,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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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의 의로운 사람들, ‘선의 사유성’ 실천

‘악의 평범성’은 성찰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모습인데 반

해, ‘선의 사유성’ 또는 ‘선의 시민성’은 고양된 정치의식과 도덕의식에 따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

유하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시민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누구나 놓일 수 있으며 따라서 

‘악의 평범성’이나 ‘선의 사유성’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적 집단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적 용기를 키우고 실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7)  
제주 4 3 당시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될 때 이러한 ‘선의 

사유성’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고한 다

른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행동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특성은 자신의 행동을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이를 도덕적 용기, 시민적 용기로 실천한 점에 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평화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던 4 3 시기에 각기 다양한 역할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시민의 용기를 실천했던 사례들이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에서부터 마을 이장, 부녀

자,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했던 용기 있는 시민들이었다.  
왜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선 김익렬 연대장

제주 4 3 초기, 김익렬 연대장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무장대 진영으로 

들어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담판을 벌였으며, 강경 진압작전 명령을 거부하다 미군정으로부터 해

임되었다. 그는 군 지휘관 중 유일하게 제주4 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평화협상이 결렬된 후, 해임된 김익렬 연대장의 후임으로 온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 사

령관의 명령에 따라 무차별 강경작전을 벌이다 부하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후 부임한 송요찬 연

대장은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하였고,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이른바 초

토화작전을 감행했다. 초토화 작전 때 군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들을 불태우고 80대 노인부터 젖

먹이 아기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 부당하므로 불이행했던 문형순 경찰서장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독립군 출신인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은 학살을 독촉하

는 해병대 정보참모의 명령서에 대해 ‘부당(不當)하므로 불이행(不履行)’이라는 글을 써 보내며 대

량학살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6 25 전쟁 직후 제주도내 경찰서마다 수백 명씩 예비 검속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성산포경찰서 관내 지역의 주민들은 6명만 희생되었다. 친일경력이 있던 다

른 경찰 간부와는 달리 문형순 경찰서장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7) 한상희(2019),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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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로운 별명, ‘몰라 구장’ 김성홍 

4 3 당시 토벌대는 마을 구장(현재의 이장)들에게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 학살의 근거로 삼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에 남원읍 신흥리 김성홍 구장은 자신의 답변이 애꿎은 희생으로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일관해 ‘몰라구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군 경의 말에 “모
른다”고 버티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4 3 당시 15세였던 몰라구장의 따님(현재 83세)인 김복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할머니는 모슬포와 서귀포 등에 침을 맞으러 갔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남원읍 신흥리에서 왔다는 말을 할 때마다“그러면 혹시 몰라구장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곤 받았다. 이에 “내가 몰라구장의 딸”이라고 하면 침 시술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

다. 몰라구장의 선행이 신흥리는 물론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마을에까지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8)

￭ 남원읍 신흥리, 장성순 경사

장성순 경사는 신흥리에 부임하자마자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설령 과거에 산에 갔다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문에 부친다. 또 누가 어떻다는 식의 말을 내게 하지 말라. 나는 이제부

터의 일로써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전긍긍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그가 마을에 부임해 왔을 때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때이긴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비로소 안심했다.’면서 ‘사태 초기 여성 조직을 통해 산에 쌀을 모아 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장성순씨가 불문에 부친 덕에 살아날 수 있었다‘9)고 말했다.

￭ 학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구한 ‘지미둥이 순경’ 김순철

4 3 당시 신촌리에는 죽음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구한 순경이 있었다. 조천지서 신촌파견소에 

근무했던 김순철 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사람들은 그를‘지미둥이’순경이라고 불렀다. ‘지미둥

이’는 얼굴에 기미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하루는 9연대 군인들이 신촌 주민들을 신촌초등학교 마당에 모아 놓고 기관총으로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다. 무장대에게 쌀 등을 제공하며 협조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때 김순철 순경이 군

인들의 기관총 앞을 가로막았다. 김 순경은 “총을 든 우리 순경들도 무장대에게 제대로 대항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어찌 그 사람들과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나도 이북에서 온 사람이다. 나부터 

죽여 놓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며 군인들을 만류했다.
김 순경의 용기가 없었다면 4 3 당시 이틀 동안에 400여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이웃 마을 북촌

리처럼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을 것이다. 

 

 8) 김복순(83. 남원읍 신흥리)의 증언 (2015. 11. 22. 채록) 
 9) 제민일보 4 3취재반(1998). 4 3은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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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무릅쓰고 조천 고문치사 사건을 밝힌 의사 장시영

의사 장시영은 제주 4 3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용철 고문치사사건을 밝힌 인물이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온갖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 감정서를 써야 하

는 의사에게는 마지막까지 회유의 손길이 뻗쳐왔다. 그러나 의사 장시영은 고민 끝에 위험을 무

릅쓰고라도 의사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내려 ‘타박으로 인한 뇌출혈이 치명적인 사인으

로 인정된다’라는 감정서를 작성, 미군정 당국으로 제출하였다. 이 한 장의 감정서가 조천지서 지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의 구속사태를 몰고 왔다. 지서 경찰관 전원이 고문치사사건으로 징역

살이를 하게 된 것도 초유의 일이었다. 그런데 곧 제주 4 3이 발발하자 장시영은 부산으로 급히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 10)

￭ 마을 청년들의 죽음을 만류하다가 살해된 한백흥, 송정옥 

1948년 11월에 접어들면서 조천면의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토벌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

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 총살했다. 무장대 역시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서를 습격

하거나 토벌대에 협력하던 우익가족을 지목해 살해했다.
11월 1일 토벌대는 함덕리 주민들을 현재의 함덕중학교 뒤편 모래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함덕리 주민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청년들을 끌고나와 “앞으로 폭도와 연락하거나 식량을 제

공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며 처형하려 했다. 이에 함덕리 구장이던 한백흥과 마을 유지였던 송

정옥 등이 나서서“청년들의 신원을 보증할 테니 죽이지 말라”라며 처형을 만류했다. 그러나 토벌

대는 이들까지도 6명의 청년들과 함께 살해했다.11) 

￭ 제주 4･3을 통한 세계시민 정신 실천 

세계시민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지구적 도전 과제들에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

응하고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보하도록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계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2) 
“내가 제주 4 3의 현장에 있었다면 강경작전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제주 4 3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 4.3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일례로 위와 같은 질문에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 국내외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동조자, 침묵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러한 처지 또는 경계선 상에 놓일 수 있으

며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선의 사유성을 실천

10) 제민일보 4 3취재반(1994), 제주 4 3은 말한다 1.
11) 제민일보 4 3취재반(1997), 제주 4 3은 말한다 4.
12)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글로벌 시민교육,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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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4 3 교육은 가해자, 희생자, 방조자 모두에 대해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써

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중 어느 하나도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며 늘 깨

어있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4 3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의 희생을 초래하게 만든 상황과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교육

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위에 소개한 여

러 의인들의 행동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

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의롭게 밝히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시민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제주 4 3을 통해 선의 시민성을 실천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4 3의 광풍 속에서도 꽃

이 피어나는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희망과 함께 4 3과 같은 비극,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악행을 예방하는 역할모델이 되어준다. 
또한 더 나아가 4 3 평화교육을 계기로 용기 있는 시민의 정신을 배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급, 동아리,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의 평화와 인권이 위협을 받을 때 정의롭고 용기 있게 나서야겠다

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제주가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제주 4 3이 주는 현재성으로 선의 사유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계시민은 자신을 성찰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두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

의에 매몰되지 않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제주 4 3은 냉전 시기에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의미가 제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이에 제주 4 3은 지역을 뛰어넘어 평화와 인권의 중요

한 주제이며, 교육활동에서 제주 4 3을 가르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진다. 더욱이 제주 4 3이 품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요소들이 다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세계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 4 3 유족들의 삶과 그 이후 도민사회와 함께 한 진상규명 노력 과정, 그리고 의로운 사람

들의 이야기는 국내외 여러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이 위협받을 때 세계시민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

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Ⅲ. 4 3 기억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제언 

1. 제주 4･3 평화공원 및 학교에 ‘의인의 길’‘시민의 길’ 조성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3기의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외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의 동산 야드바셈박물관 경내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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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인들의 거리’에는 쉰들러 등 홀로코스트 당시 의로운 행적을 기념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용기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쉰들러 덕분에 목숨을 구한 ‘쉰들러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합하면 모두 6,000명에 이른다. 
이에 1962년 이스라엘 정부는 쉰들러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홀로코스트 기념의 동산 야드바

셈 경내 ‘열방 의인들의 거리’에 기념 식수를 하도록 했다. 1965년에는 독일 정부가 그에게 제1등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2008년 4월 10일에는 쉰들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에서 기념 우

표가 발행되었다. 그 우표에는‘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라는 탈무드

의 한 구절이 적혀있다.
제주 4 3 당시에도 온갖 폭력이 자행되고 평화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처

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민의 용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제주 4 3 평화공원 야외 공간 또는 제주도 각 학교에 ‘의인의 길’을 조성하여 나무를 심고 나무 

옆에 의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다면 의인의 길을 걷는 동안 두 가지 사유를 가능하게 할 것

이다. 4 3의 여러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자문과 함께 앞으로 4 3의 공포, 홀로코스트

와 같은 악행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모델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 3에 관한 내용이든 또는 다른 내용이든, 제주도에 있는 초중등 학교에 의인의 나무 또

는 의인의 길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인 이야기를 통하여 세계시

민의 역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학교와 지역사회는 4 3 당시 자기 마을의 의인을 찾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시민교육으로서 4 3 교육을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4･3 교육의 전국화  

최근 국경을 넘는 이주의 증가와 함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을 배워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원인과 파급력을 가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이 2012년 유엔 사무총장

이 주도한 글로벌교육우선 구상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세계 교육의제로 부상하기에 이르

렀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화와 인권, 관용, 정의,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다.
제주 4.3은 ‘악의 평범성’을 예방하고‘선의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주

제이다. 또한 제주 4 3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온정을 베푸는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 4 3 교육은 4 3의 배

경과 전개과정, 진상규명 과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평화와 인권, 정의의 가치, 시민의 

역할 등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 4 3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점의 존중, 세계시민의 용기와 

같은 가치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깨닫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 전 세계의 교육의제가 되고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평

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인 제주 4.3을 전국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3 교육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으로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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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고 평화와 인권, 관용, 민주주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민교육으로서 4･3의 의미 확산

평화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열려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세계시민교육의 목

적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3)

제주 4 3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되었음에도, 4 3 이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면 사회교육으로서 제주 4 3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상으로는 아직

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여성,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확대가 사회교육으로서의 4 3의 의미 확산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매결연 맺기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

관과 시민단체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와 함께 개인들이 앞 다퉈 이를 실천한다면 시민교

육, 사회교육으로서의 4 3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4 3 당시 희생자 중 어린이, 노인, 여성의 비율이 33%였다. 4 3의 현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

자체가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절실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4. 민관이 협력하는 4･3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세계 차원의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효과적이다. 
4 3 역사교육은 평화인권교육이면서 세계시민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따라서 4 3 역사교육을 

통해 깨닫게 되는 주요 가치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크릭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민교육이 학생들 입장에서 장차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비판적이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입장에서도 지역

사회가 학교의 시민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4)

 독일과 남아공의 과거사 교육의 특징은 집단학습,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4 3이 아직까지도 제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성찰과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면, 지역사회가 4 3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3 교육은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13)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15),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 p.18.
14) 영국교육과정평가원(1998), 크릭 보고서,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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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 연대를 통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제주 4.3 진상규명의 역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처럼, 80년 5월이 87년 6월로 이어졌고 6월 항쟁으로 성장한 시민

사회에 힘입어 4 3 진상규명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분단과 냉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있었던 

역사가 나와 관련되고 우리의 역사로 기억되고 공유될 때 역사 연대를 통한 세대전승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현대사 앞에서 상주이자, 슬픔을 딛고 다시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키는 희

망인 셈이다.  
나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평화와 인권, 통일, 정의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역사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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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憶的繼承與和平敎育的課題

- 濟州4･3與那些人 -

Han Sang-hee(西歸浦市敎育支援廳奬學士)

Ⅰ. 4.3歷史敎育現況

  國家或集團在歷史上犯下的罪惡給後代留下怎樣的傷楚, 責任和待解的問題?

  最近很多社會都面臨着歷史描述和教育的挑戰。尤其是經受過國內外鬥爭的洗禮或殖民地痛苦的國家, 
以及因人種、國籍、宗教、信念以及政治理念觀點不一而曾經分裂過的社會。1)

  所謂解決歷史殘留問題, 不僅僅是闡明歷史真相, 而且意味着對過去的回憶和反省, 力圖追求和解與和

諧的努力。對過去的清算不單單是加害者和被害者之間的問題, 還是所有社會成員, 以及那些並未經歷過

去歷史的後代子孫的價值態度及教育的問題。

  濟州4.3事件發生在分裂和冷戰的背景下。 在第二次世界大戰發生以後, 半島被美國和蘇聯佔領, 他們

各立牆頭, 導致半島的南北分裂。濟州4.3事件就開始於美國和蘇聯之間的冷戰正酣之時, 大韓民國政府

成立之後結束, 歷經7年多的時間, 造成大量人員傷亡, 堪稱歷史慘案。在此過程中, 壓迫和抗爭, 慘無人

道的鬥爭讓很多人陷入恐怖之中。

  1948年11月開始, 軍隊和警方的討伐隊在4個月裏發起強行鎮壓, 中山間村莊大部分被大火燒爲平地, 
約2.5萬到3萬的濟州道平民百姓犧牲, 無論男女老少, 一律沒能倖免。

  國民總理下屬的4.3委員會於2003年公開發佈《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 報告說濟州4.3事件中, 武
裝部隊和土伐隊之間的武力衝突以及土伐隊的鎮壓造成了不計其數的人員犧牲。由於大部分犧牲者都是

死在國家暴力之下, 尤其是大多都是手無寸鐵的非武裝平民百姓, 所以報告公佈之後, 總統代表政府公開

道歉, 恢復犧牲者及其遺屬的名譽。今年1月17號, 由4.3生存受刑者發起的非法軍法會議被判無效, 讓越

來越多的人意識到4.3特別法修訂的必要性。4.3事件至今仍影響着濟州人, 越來越多的人認爲這是一個

涉及到當代和未來社會的反省以及教育的問題。

  此外也有人提出4.3教育的必要性。2003年3月29號, 包括將真相調查報告內容用作教育材料的中央委

員會對政府七大建議被採納 2013年4月10號, 推進4.3和平教育的條例公開發表 2014年和2018年討論

了濟州道教育監的4.3和平教育推進公約, 另外也探討了4.3全國教師研修, 新版歷史教科書和4.3編制等

和4.3教育相關問題。

  21世紀圍繞歐洲歷史教育召開的閣僚會議提出建議案, 認爲歷史研究和學校的歷史教育若通過篡改、

僞造證據、僞造統計數據、僞造圖片來將歷史事件正當化或者爲了隱瞞某一歷史真相而僅僅曝光某一事

件, 爲了宣傳而歪曲歷史, 從偏激的民族主義角度將過去一分爲二爲劃分敵我, 通過否認和抹去某一歷史

 1) 聯合國大會(2013)。歷史教科書和歷史教育文化權利領域的特別調查員的報告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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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允許或誘導人們曲解歷史事實, 這些都違反了根本的價值和法律。

  而且歷史教育最重要的應該是發揚多樣性, 促進民族之間的和解、認可、理解、信任, 鼓勵寬容、相互

理解、人權、民主主義等根本價值, 在這些方面, 歷史教育都應該發揮根本作用。

  換言之, 世界歷史的教育正在排斥一味區分“你我”的民族主義思潮, 推崇和平和人權、民主主義等普

世價值。

  本篇文章將4.3歷史教育放在和平和人權的大背景下, 探索4.3歷史教育作爲面向世界公民教育的方向。

Ⅱ. 4 3 和世界公民教育 

1. 和平人權和世界公民教育(Global Citizenship Education)

  一般而言, 人們認爲和平是與戰爭相反的概念, 和平意味着沒有戰爭, 是與戰爭相對的概念。但第二次

世界大戰爆發以後, 隨着人權意識和公民社會的發展, 和平的概念也變得愈加廣泛。Galtung將和平分類, 
分別定義爲沒有個人的、直接的、武力暴力的“消極和平”以及沒有社會經濟結構暴力的“積極和平”。此

後1996年在《和平手段推動和平》中, 將和平定義爲沒有任何暴力, 或者形成減少暴力的共識, 利用非暴力

和創造性減少矛盾的能力。

  因此和平教育不僅要涉及個人和社會的武力暴力方面的內容, 而且應該涉及面對結構和文化暴力, 如

何使用和平手段調和矛盾的內容。

  世界公民意識與此異曲同工, 以普世價值爲基礎, 是一種跨越國界的歸屬感亦或紐帶感。同時也證明

了全球各地相互依存, 相互聯繫, 彼此相互影響, 擁有交集。爲了共同應對人類面臨的威脅生存的難題, 
必須克服被束縛於國家框架下的國家主義侷限性。要想超越國家主義, 成爲世界公民, 每個人都需改變

自己的觀點, 提高自己的文明意識及知識水平。

  因此世界公民教育必須致力於提高基於世界公民意識的普遍價值和擺脫本民族中心主義的封閉式民族

主義, 重新審視既有的教育哲學理念和實踐。2)

  基於世界公民意識的世界公民教育核心基礎是和平與人權。之所以作此斷言, 是因爲和平和人權爲解

決民族主義、國家主義、權威主義、公共討論平臺的歪曲問題提供了重要基礎, 是形成相互友好的世界

公民文化共和國聯盟的紐帶。

  開展世界公民教育, 需拋棄國家主義視角的歷史教育, 重新從人權和民主主義視角進行詮釋和教育。

歷史教育必須重新審視那些壓制人類自由、妨害平等、導致共同體解散的事件。

2. 濟州4･3與世界公民教育交匯

濟州4 3 和平和人權的象徵
  濟州4 3具有一個重要特徵, 即衆多平民百姓慘死, 和平與人權被無情踐踏, 即便如此, 人們依然使用

 2) UNESCO(2015).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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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平的手段查明真相, 力求恢復名譽。在和平和人權完全不受保障的情況下, 更需要這種珍貴無比的不

管不顧, 公民在守護和平和人權中的責任更加重大。

  因此濟州4.3不是消逝的歷史, 通過濟州4.3, 我們可以重新審視和平與人權的珍貴價值, 領悟公民責

任。濟州4.3是生動的教材。

  在濟州4.3中, 濟州道民是主人公, 他們推動國家調查事件真相。對於濟州4.3,人們不駐留在過去, 他們

將歷史留下的傷痕當做教訓, 昇華成和平和人權精神。濟州4.3是鮮活的歷史。

  即使是沒有經歷過濟州4.3的後代子孫, 在瞭解4.3的過程和真相被揭曉的歷史之後, 會對寬容、權力和

責任、民主階段、非暴力能力的提升、少數人權尊重等價值進一步瞭解, 對於學生們來說是一個很重要

的歷史主題, 這也符合世界公民的教育目標。最近在世的18位受刑人員被判爲無罪, 這表明瞭4.3是一個

不斷向前發展的歷史, 明確展現了4.3給後代留下了怎樣的課題。

將4.3遺屬的生活軌跡與和平人權教育融合

  大部分人對和自己相關的人或者和自己類似的人產生共鳴。所謂共鳴, 就是指將自己融入別人精神世

界的能力。

  在通過濟州4.3進行世界公民教育時, 讓十幾歲的青少年學生想象經歷4.3歷史事件的人們的生活, 可以

讓他們擁有共鳴, 產生溫情, 同時還能自省。

  4.3遺屬在事件發生的時候不到十歲, 或者是十幾歲的青少年, 小小年紀就失去父母, 成爲孤兒, 但是他

們爲了生活, 不顧艱辛, 將化爲灰燼的家園重建成如今的濟州共同體。他們雖然遭受了慘無人道的人權

蹂躪, 和平的權力受到侵犯, 但依然放下報仇和憎惡, 選擇了饒恕與和解, 憑藉這樣崇高的精神, 守護和平

和人權。

  被4.3事件毀掉家園奪走親人的遺屬們, 堅強生活, 守護故鄉, 培養子孫後代, 把濟州建成瞭如今這樣一

個美麗島嶼。試想他們當時只是孩子, 兒童或者青少年的年紀, 想想他們, 可以領悟他們克服困難的勇氣

和力量源自哪裏。通過這樣的教育, 學生們可以感受到遺屬們付出了多大的努力, 也可以認識到和平和

人權的重要性。他們不僅僅戰勝4.3陰影, 生存了下來, 而且撫養子孫後代, 重建家園, 構建瞭如今的濟州

共同體。他們纔是和平和人權的歷史證人, 他們擁有公民的勇氣。

  世界公民在他人的尊嚴受到威脅時, 將其視爲和自己的事情一樣重要, 爲了幫助別人守護尊嚴, 一起努

力。他們不僅守護自己的權力, 而且努力守護別人, 乃至整個共同體的和平和正義。因此當社會面臨危

機時, 他們的作用尤爲重要。學生們在瞭解濟州4.3以後濟州道民和遺屬爲了闡明真相奔走努力的過程之

後, 會意識到世界公民的責任的真切含義。

  4.3遺屬在4.3事件發生時, 生存權利受到威脅, 即使到4.3特別法制定之前, 都因爲連坐制度受到各種限

制。他們埋頭熬過了一段灰天暗地的歲月。即使如此, 遺屬們對於家人的犧牲, 並沒有要復仇, 也沒有挑

起矛盾或分裂, 而是積極幫助重建濟州共同體。另外, 他們更關注的是將真相公佈於世, 保障人權, 追求

道民社會的和諧, 而不是將精力放在如何懲治加害者身上。

  4.3特別法的制定、政府的真相調查報告公佈、總統公開道歉、4.3國家紀念日的制定等, 都是4.3遺屬

和濟州道民一直以來追求和平和人權, 和諧和共贏的結果。

  世界公民教育強調的是和平和人權, 其珍貴之處在受到極端威脅時纔會感受得更加真切。遺屬們不僅

從4.3當時和平和人權被嚴重侵犯的陰影中走了出來, 而且秉持和解和共贏的精神, 重建濟州共同體,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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們的事例印證了和平和人權教育的真正價值。

  向青少年講述遺屬的生活, 大大有利於讓學生切身感受到在守護和平和人權過程中公民的重要性, 形

成間接經驗。另外4.3教育還會成爲日常生活中傳播和平和人權價值的重要媒介。

  因此期盼和平和人權的人生, 追求真相的過程, 爲了和解和共贏以及重建濟州共同體而付出的努力, 這
些4.3遺屬在追求和平和人權過程中經歷過的點點滴滴, 都會成爲世界公民教育的重要素材。

透過4.3看惡的平庸性

  濟州4.3發生之時, 正值第二次世界大戰結束後不久, 當時世界處於冷戰之中。濟州4.3結束之時, 大韓

民國政府成立, 前後經歷7年之久, 造成大量人員傷亡, 是一段悲慘的歷史。

  1948年11月, 軍隊和警察的土伐隊歷時四個月進行強硬鎮壓, 中山間村莊基本被燒燬, 2.5萬~3萬的濟

州島民, 不論男女老少, 慘死在這場鎮壓中。大部分施暴者都屬於國家暴力, 而大部分犧牲者都是手無寸

鐵的民衆。

  究竟爲何在這個非戰爭時期,  如此多的人的性命被奪走 到底是誰, 當時執行國家暴力命令屠殺民衆?
誰是執行者 誰是助紂爲虐者 是不是那些帶有“惡意遺傳因子”的特殊羣體?
  根據現行法律, 成年人有充分的能力去判斷行爲是否合法, 也有能力去做合法的事情, 但青少年則缺乏

這樣的能力, 孩子則沒有這樣的能力。在這種日常性犯罪的概念裏, 如果認可制度規範, 不犯罪, 也不協

助犯罪, 其前提是反抗犯罪, 與犯罪做鬥爭。所以在德國納粹時期, 從1933年到1945年, 除了犯罪或者協

助犯罪的人以外, 雖然可以反抗, 可以反對, 但卻沒有那麼做的人也被認爲犯罪。3)

  4.3最大悲劇來源是排除異己甚至殘忍地用暴力剔除異己的思想。但是4.3當時的惡行並非攜帶“惡遺

傳因子”的人犯下的, 而是很普通的人犯下的罪惡。當國家和社會陷入“集體性昏亂”之時, 無法以同理心

思考的人盲目聽從國家暴力, 造成瞭如此悲劇。

  在米爾頓 邁耶《他們以爲他們是自由的》一書中提到, 第二次世界大戰中, 大多數人都知道戰爭犯罪是

希特勒和他的追隨者造成的, 但其背後其實藏有大衆的參與和協助。換言之, 不是大屠殺罪犯那樣有人

格障礙的人, 而是盲目跟隨國家的普通人的參與和沉默才釀造了悲劇。

  當時大多數的德國人從希特勒那裏獲得同質感, 支持納粹政權的政策, 毫無批判地接受基於反猶太主

義和反共主義的煽動, 埋下了悲劇的種子。正如阿倫特在《艾希曼在耶路撒冷》一書中所說, 這是源於“無
法從他人角度思考的無思維”以及“惡的平庸性”。
  美國斯坦福大學的某心理學教授的“斯坦福監獄實驗”也反映了同樣的道理。該教授向學生佈置角色扮

演的任務, 讓他們分別扮演罪犯和教官, 實驗發現, 發現扮演教官的學生真的像教官一樣開始虐待行爲, 
不得不中斷實驗。

4 3中講義氣的人們踐行“善的思維性”

  “惡的平庸性”指的是無法自省的普通人無心之中犯下的罪行, 而“善的思維性”或者“善的公民性”指的

是公民具有良好的政治意識和道德理念, 有勇氣從他人角度進行思考和行動。每個人都會面臨這兩種情

況中的一種, 因此不管是“惡的平庸性”亦或“善的思維性”, 終究還是取決於普通人的選擇而已。如何選

擇, 會對他人的生活造成巨大影響, 因此需要培養公民的勇氣, 並努力付諸於實踐。4)

 3) 伯恩哈德 施林克(2015), 《過去的罪》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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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濟州4.3歷經7年零7個月的漫長歲月, 十分之一的濟州人犧牲, 有人踐行着“善的思維性”。這些人冒着

生命危險, 爲了不讓更多無辜的人犧牲, 從他人的角度去思考和行動。他們的共同點是從關係中判斷自

己的行動, 並用道德的勇氣和公民的勇氣去實踐。

  下面介紹的內容是在和平與人權遭到肆意蹂躪的4.3時期, 人們在各自所處的情況下發揮公民勇氣的事

例。他們中有軍人、警察, 也有村裏的里長、婦女、醫生, 他們有勇氣在各自不同的崗位上, 思考自己的

判斷和行動會給他人帶來怎樣的影響, 然後做出了抉擇。

  究竟爲何讓這些人與和他們處於相似情況的其他人做出完全不同的選擇呢

爲了減少無辜犧牲親自談判的金益烈團長

  濟州4.3爆發初期, 金益烈團長爲了防止流血事件的發生, 不顧危險, 親自去武裝隊陣營, 爲了和平解決

問題和對方進行談判。他抵抗強硬鎮壓作戰的命令, 被美軍警解僱。他作爲軍隊指揮團的一員, 留下了

唯一的記載濟州4.3事件真相的記錄。

  但是在和平談判崩裂後, 替代金益烈團長上升的樸真京團長聽從美軍司令官的命令, 進行肆意的強硬

鎮壓, 被他的下屬暗殺。此後接替團長位置的宋堯贊在1948年10月17號, 發佈佈告令, 宣佈“根據政府的

最高指令, 在海岸線5公里以外的人們, 不管因何原因, 一律槍殺”。11月17日, 宣佈戒嚴令, 進行了肆無

忌憚的屠殺。當時軍隊火燒濟州島中山間村, 上到耄耋老人, 下至嗷嗷待哺的嬰兒, 均遭到槍擊。

認爲不妥所以拒絕執行的文亨順警察蜀長

  2018年獲選“年度警察英雄”稱號的獨立軍文享順城山浦警察署長當年面對督促屠殺的海兵隊信息參謀

的命令, 回覆“因爲不妥, 所以不執行”, 拒絕執行命令。正因爲他的這一舉動, 當時6.25戰爭後濟州島內

每個警察署都有數百名被逮捕者, 很多人被害死, 但城山浦管轄區內只有6人犧牲。和其他有親日歷史的

警察幹部不同, 文享順警察署長在日帝強佔時期, 曾經是獨立軍隊的一員。

名譽外號 “不知道區長” 金成紅

  4.3當時的土伐隊中, 很多人向村莊區長(相當於現在的里長)詢問村民的政治觀念, 以此作爲屠殺的證

據。南苑邑新興裏的金成紅區長知道自己的回答必然會造成無辜犧牲, 所以他一概說“不知道”, 因此被

人稱爲“不知道區長”。當時, 對于軍隊和警察的提問, 回答“不知道”是會掉腦袋的事情。

  現在居住在村莊裏的4.3當時15歲的“不知道區長”的女兒(現在83歲)金福順奶奶告訴我們這樣一段故

事。金奶奶常常去西歸浦和摹瑟浦鍼灸, 每次她說從南苑邑新興裏來, 就有人問她“那你知道不知道區長

嗎”。對此, 她如果回答“我就是不知道區長的女兒啊”, 很多時候對方就會免費給她鍼灸。不知道區長的

善行不僅被新興裏的人知曉, 而且流傳到了其它較遠的村莊。5)

南苑邑新興裏張成順警查
  張成順警查在新興裏上任後, 立即宣佈“現在村裏的人即使過去曾經上過山, 也一概不予追究。不要和

我說誰誰誰怎麼樣。我會按照從現在開始發生的事情去判斷”, 這一舉動撫平了衆多戰戰兢兢的人的心靈。

 4) Han Sang-hee (2019), pp.121-129.
 5) 金福順(83.南原邑新興裏)的證言(2015. 11. 22. 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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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某證言者說 “他來村莊上任時, 雖然事情得到某種程度的控制, 但是正因爲他說了那樣一句話, 所以

村民才真的放下心來”“當時剛開始時, 有一些人通過女性組織把大米送到山上, 正因爲張成順說不追究, 
才得以倖存”“謝謝他”6)

將民衆從屠殺危機中解救出來的麻子“金巡警”金順哲

  4.3爆發時, 有一名巡警將新村裏的人從死亡危機中解救出來, 他就是朝天支署新村派出所工作的金順

哲巡警。人們親切地用濟州方言稱他爲“麻子”巡警。

  有一天, 9團把居民們聚集到新村小學操場上, 準備用機關槍掃射, 原因是這些居民給武裝隊送米, 幫助

了武裝隊。這時金順哲巡警堵在軍人們的機關槍前, 阻止軍人們槍擊, 他說 “我們巡警拿着槍, 都沒能好

好地對抗武裝隊, 手無寸鐵的百姓怎麼可能抵抗呢。我也是北方來的, 就先把我殺了以後, 再殺這些人吧”。
  如果沒有金巡警鼓起勇氣, 那麼當時可能會像鄰村北村裏的大屠殺慘案一樣, 兩天內死掉400多人。

不懼危險公開朝天拷打致死真相的醫生張詩英

  醫生張詩英將濟州4.3導火索 金容哲拷問致死真相公佈於世。

  但是在真相公開之前, 遭到來自四方的籠絡和壓力。直到最後一刻, 都有人想籠絡要寫鑑定書的醫生。

但是張詩英醫生在思考良久之後, 決定即使冒着危險, 也要盡醫生本分, 在鑑定書上寫道“因打擊導致的

腦出血是致命死因”, 將其提交到美軍警。這一張鑑定書讓包括朝天支署的支署長在內的5名警察官被捕。

這也是首次警察署全員因爲拷問致死被捕。4.3事件隨之發生, 張詩英匆匆去釜山逃難, 躲過一劫。7)

挽回村裏青年人的性命自己卻死於非命的韓伯興和宋靜玉

  1948年11月, 朝天面的情況愈加慘烈。土伐隊對於只要有一絲嫌疑的人就會抓過去槍殺。武裝部隊也

調動自己的所有力量襲擊支署, 或者指認和有意和土伐隊合作的右翼分子, 將他們置於死地。

  11月1日, 土伐隊將鹹德里的居民召集到現在鹹德初中所在地的後面沙地上, 然後將包括1名鹹德里居

民在內的6個青年拉出來, 想對他們處刑。土伐隊說 “今後如果和暴徒聯繫或者給暴徒提供糧食的話, 
就會是這個下場”。見此, 鹹德里的區長韓伯興和村莊管理人員宋靜玉等人站了出來, 想要阻止處刑, 他
們說 “我們給這些青年的身份做擔保, 請不要殺死他們”。但土伐隊卻連同他們也殺害了。8)

通過濟州4.3踐行世界公民精神

  世界公民教育的目的在於, 促進全球各國聯手應對解決泛國家課題, 發揮學生們的積極作用。世界公

民教育的最終目的是, 通過教育, 學生們爲了創造更加正義、和平、寬容、包容、安全、可持續的世界, 
發揮主人翁作用。9)

  “我如果在濟州4.3的現場, 對於強硬的執行命令, 會做出什麼樣的選擇?”
  “我如果在濟州4.3的現場, 我會過着什麼樣的生活?”

 6) 《濟民日報》4 3採訪组(1998) 4 3诉说5.
 7) 《濟民日報》4 3採訪组(1994) 济州4 3诉说1.
 8) 《濟民日報》4 3採訪组(1997),濟州4 3诉說 4.
 9) 教科文組織亞太國際理解教育學院, 全球公民教育,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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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濟州4.3帶來的世界公民教育的一個例子就是像上述提問一樣, 我們不僅這樣問自己, 而且對於我們周

圍的、以及國內外的挑戰課題, 站在加害者、支持者、沉默者、反抗者等多種角度思考。因爲任何一個

人都有可能處於這樣的境遇, 也可能面臨這樣的邊緣處境, 自己的選擇可能會對別人的生命產生決定性影

響。通過思考自己的行動給現在和未來帶來什麼樣的後果, 可以鍛鍊自己善意的思維能力。

  4.3教育應該着力於培養學生對加害者、犧牲者及協助者等所有人的同理心。只有這樣, 不管是這三種

類型人當中的哪一種, 都不會成爲和我們毫無牽連的人, 意識到只要自己不時刻自省, 總有一天會犯下罪

行。此外, 教育還要讓學生擁有分析狀況的能力, 到底爲什麼4.3當時10分之1的人犧牲, 其背景和結構是

什麼

  如果是正常情況, 拒絕不合理的命令, 並非難事。上面介紹的各位義士的行爲, 放在一個理智的社會, 
並非大驚小怪的事情。但是在自己的生命受到威脅, 地位搖搖欲墜時, 表明正義的想法, 踐行正義, 就不

是一件簡單的事情了。所以說公民需要勇氣。

  通過濟州4.3, 那些踐行正義的義士, 他們的英勇事蹟在4.3的歷史背景下, 如同在黑暗中綻放瑰麗之花, 
展示了陽光和希望。這些事蹟成爲值得學習的榜樣, 在4.3這樣的悲劇事件發生時, 阻止猶太人大屠殺之

類的惡行發生。

  此外, 接受4.3和平教育, 學生們在學習了勇敢的公民精神之後, 對於自己所在班級、興趣小組或者整

個地區面臨的挑戰, 會擁有地區性或世界性應對的能力, 在他人或其他共同體受到和平或人權的威脅時, 
會下決心勇敢正義地站出來。濟州地區的歷史和濟州4.3會讓學生領悟到善意的思維性。

  世界公民懂得自省, 將認可和自己不同的人, 給這些人寬容當做是一種重要的價值, 努力實現共同體和

平。世界公民教育並脫離民族主義或者國家主義的桎梏, 是意在實現人類普世價值的教育。

  濟州4.3發生在冷戰時期南北分裂的背景下, 這也是半島的常態, 所以這並不是一件僅侷限於濟州的事

件。這是一件重要的和平和人權事件, 不侷限於某一個地區, 教育內容中應該涵括濟州4.3一事, 將濟州

4.3具有的和平和人權元素放到教育中, 會自然而然地培養學生們的世界公民的責任心。

  濟州4.3遺屬們的人生軌跡, 他們和濟州道民一起努力將真相告知天下的過程, 以及許多正義人士的英

勇事件, 這些都是經驗典範, 告訴全世界的人在和平和人權受到威脅時, 世界公民的責任是什麼。

Ⅲ. 對於4.3歷史的共享和傳播提出的建議

1. 在濟州4.3和平公園及學校裏設立“義士之路”和“公民之路”

  越南有三座韓國軍隊憎惡碑, 記載着越南戰爭當時韓國軍隊肆意踐踏人權侵犯的罪過。與此形成鮮明

對比的是,位於耶路撒冷郊外的以色列猶太大屠殺紀念館內, 有一條“國際義人之街”, 種植着樹木, 紀念

大屠殺當時辛德勒等人見義勇爲的義舉, 喚醒人們去思考, 透過過去的教訓,思考現在和未來英勇公民的

責任。

  被辛德勒救下性命的“辛德勒之人”及其後代加起來共有6000人。1962年, 以色列政府邀請辛德勒前往

耶路撒冷, 在以色列猶太大屠殺紀念館內的國際義人之街紀念植樹。1965年, 德國政府授予他一等功勳

章。2008年4月10日,爲紀念辛德勒誕辰100週年,德國發行紀念郵票。郵票上寫着塔木德的一句話: “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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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一個人, 就是拯救整個世界。”
  濟州4.3, 各種暴力橫行, 和平和人權徹底被蹂躪。那時也有人不顧自己安危, 爲了讓別人免於犧牲, 踐
行了公民的勇氣。

  在濟州4.3和平公園戶外或濟州島各學校建“義士之路”並植樹, 在樹旁鐫刻義士故事。如此一來, 可能

會激發人們踏上義士之路時產生兩種思考。其一, 若我處於4.3時的各種情況下,我會怎麼做 二是若今後

再發生4.3恐怖或大屠殺等惡行, 我將如何判斷和行動。這些英勇事蹟將發揮榜樣作用。

  另外, 不管是和4.3相關還是無關的內容, 如果在濟州島的小學、初中、高中, 植義士之樹或建義士之

路, 學生們可從自己所在地區社會的義人故事中領悟到世界公民的責任。各學校和地區社會紛紛追溯4.3
當時本地區的義士英勇事蹟, 有利於4.3教育的推廣, 4.3教育的公民教育性質會被更多人瞭解。

2. 在全韓國推動世界公民敎育——4.3敎育

  最近隨着移民的增加, 社會的多種族和多文化現象凸顯, 人們更加需要學習和諧共存之道。隨着跨國

因素和具有波及效果的緊張和矛盾持續, 全球合作的必要性日益增加。世界公民教育成爲2012年聯合

國祕書長提出的全球教育優先計劃目標之一, 成爲世界教育議題。世界公民教育的核心價值包括和平、人

權、寬容、正義、文化多樣性和可持續發展等。

  濟州4.3可預防“惡的平庸性”, 實踐“善的公民性”, 是世界公民教育的重要主題。通過濟州4.3教育,還
可培養同理心, 理解他人處境, 給予溫情 培養朝着心指引的方向踐行正義的勇氣。4.3 教育不應侷限於

對4.3背景、過程和真相查明過程的知識傳授, 還應讓學生審視和平、人權、正義價值和公民責任等。通

過4.3教育, 可以使學生從日常生活的具體事例中, 從他們可以理解的視角領悟到一些價值, 如尊重多樣

性和差異性的價值, 以及世界公民勇氣的價值等。

  因此, 如果世界公民教育今後成爲全世界的教育內容和教育的重要目標,那麼就應該努力將象徵和平與

人權的濟州4.3教育在全韓國推廣。4.3 教育不應侷限於民族主義和國家主義, 應警惕將世界一分爲二分

成敵我雙方的教育, 應以世界公民教育的形式展開,認可和平、人權、寬容、民主和多樣性。

3. 世界公民敎育——4.3敎育的意義深入人心

  和平與人權等普世價值所體現的政治、社會和文化氣氛是實現世界公民教育目標的至關重要的因

素。10)

  雖然濟州4.3使和平和人權受到踐踏, 但通過發生在4.3以後的和平措施, 濟州共同體得以重建。因此濟

州4.3可以作爲社會教育的內容, 推廣濟州4.3具有至關重要的意義。尚未受到福利陽光照耀的殘疾人、女

性、獨居老人和外國勞動者可以成爲這類教育的討論對象。教育的目的在於呼籲全社會對他們給予更多

的關心和幫助, 這也是4.3教育的延伸意義, 作爲社會教育的意義所在。

  至於具體的方法, 可以和社會弱勢羣體建立友好關係, 此外行政機關和市民團體也可以率先垂範,帶領

人們積極實踐。這樣一來4.3作爲公民教育和社會教育的意義就會深入人心。 
  實際上4.3的遇難者中,兒童、老人和婦女的比例達到33%。爲了體現4.3的當下意義, 必須積極開展關

10) 教科文組織亞太國際理解教育學院(2015), 全球公民教育 新的教育議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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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和照顧社會弱勢羣體的工作。爲此,政府和地方自治團體要給予更多的預算支持。 另外, 個人也要學

會關心弱勢羣體, 形成體貼弱勢羣體的文化。

4. 政府和民間合作的4.3敎育

  當世界公民教育與學校、社區和世界性的社區對接, 在可以有實際體驗的環境下實施時, 會更加有效。

  4.3 歷史教育既是和平人權教育,也是世界公民教育和政治教育。因此,通過4.3 歷史教育,人們領悟到

關注社區問題和關注國內外發生的各種矛盾的重要性。 
  克里克的報告顯示, 通過與社區對接的公民教育, 學生將來可以成長爲具有公民意識、批判意識、責

任心的積極公民。對於學校來說, 地區社會可以通過這種教育方式共同承擔學校的公民教育。11)

  德國和南非的歷史教育特點之一是集體學習, 採取公民教育方式。如果認爲4.3 至今依然影響着濟州

共同體, 是現在和未來一代反省和教育的內容的話, 那麼地區社會應該共同參與4.3教育。4.3 教育只有

政府和民間攜手推進, 獲得社會支持和認同, 才能更加活躍。

5. 歷史串起記憶 被更多人瞭解

  濟州4.3真相的查明, 得益於市民社會一起同心協力。

  正如“所有歷史都是現代史”所說的那樣, 在1980年5月到1987年6, 經過市民社會的長期抗爭, 4.3真相

查明的大門終於開始打開。分裂、冷戰、民主主義的歷史,只有和我們自己有關, 凝聚成我們自己歷史的

記憶, 歷史纔會世代相傳。

  從某種意義上說, 我們都一直駐足在現代史的篇章前, 我們戰勝悲痛, 是重新和守護共同體的希望。 
  現在, 我們應該把歷史當做我自己的歷史, 看成我們的歷史, 將其匯入基於和平、人權、統一、正義等

普世價值的歷史長河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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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4･3과 사람들 -  

정내위(대만 2･28국가기념관 제1처장)

대만 228 사건과 제주 4 3 사건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대만과 한국 모두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에

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

처럼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 양국 국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만 천이(陳儀)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해 민생

은 도탄에 빠졌고 실업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1947년 2월 28일 228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8사건이 발생 바로 다음 날(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포의 총소

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 1운동 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제주도민 중 많은 사람이 경찰의 

총에 맞았고 6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총기 발포로 제주도는 수습 불가한 혼란 국면에 

빠졌고 이듬해인 1948년 제주 4 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에 달했고 양측 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이렇게 제주 4 3 사건은 7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벌대는 잔인한 양민학살과 진압

을 일삼았고 사상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3년 한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 3 사건으로 2만 5천명에서 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만정부는 228 사건으로 

1만 8천명에서 2만 8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228사건과 제주 4 3 사건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건으로 다수의 엘리트 지식인

을 포함한 희생자 수가 부지기수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양국 모두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리고 양국 모두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감춰진 역사의 진실이 점차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교육

글에서 저자가 말한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7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교육할 때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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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지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대만 228 사건이든 제주 4 3 사건이든 역사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 4 3 사건 교

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각급 학교나 기관 단위로 교육이 진행

됩니까?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 시민들이 직접 그곳에 와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대만 역시 228 국가기념관에서 <진인도서관(真人圖書館)>이라는 명칭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피해자나 유가족을 초청해 기념관에서 시민들을 대상

으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한 사실을 나눔으로써 참여자들은 역사를 더 잘 이

해하고 228 사건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28 국가기념관은 228 사건 피해자인 판무즈(潘木枝) 의사선생님의 아들인 판신항(潘

信行)을 초청해 당시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판무즈는 의사로 평생 수많은 사

람의 생명을 구했고 또 군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자이(嘉義)시장이었던 

순즈쥔(孫志俊)은 폐에 고름이 차는 괴질에 걸렸지만 판무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판무즈는 228 사건에 연류되어 군인들에게 끌

려가 고문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공개 총살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살 명령

에 서명한 사람 중 놀랍게도 판무즈가 목숨을 살렸던 순즈쥔시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판신항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로운 의사의 목숨을 무고하게 앗아가는 등 어지럽고 혼란스럽던 

그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글에서 화해와 상생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제주 4 3 희생자유족회>와 <제

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1)에서 2013년 상호 이해와 협력 하에 서로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나가

자는 약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일 한국 군경이 제주 4 3 희생

자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228 사건은 

총통이 일전에 사과를 한 것을 제외하고 군인을 포함한 가해자 집단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희생자

와 그 유가족들에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주처럼 가해자와 희생자가 

악수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단체가 화해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두 단체가 어떻게 편견을 내려놓고 화해와 상생

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이를 본보기 삼는다면 대만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장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원문은 濟州特別自治道在鄉警友會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기사

를 검색해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로 보도되어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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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통한 역사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가장 난제입니다. 그들에게 수십 년 전

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선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가정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에 노출되고 더 나아가 역사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면 이 역시 괜찮은 교육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28 국가기념관과 타이베이시 정부교육국은 협력하여 함께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228 

국가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태블릿 PC의 ‘퍼즐게임’을 하면서 228 사건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

니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참관하고자 하였으며 어린이 친구들 

역시 228 사건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게임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이미 5G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제주 4 3 사건 관련 

핸드폰 게임이나 태블릿 PC 게임을 개발한다면 다음세대가 제주 4 3 사건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난시의 탕더장기념공원

글에서 제주 4 3 사건 당시 용감한 제주도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

황에서도 도덕적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

었습니다.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28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타이난(臺南)시에 탕더장

(湯德章)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군에 체포된 후 자백을 강요당하며 엄

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타이난시 치안활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학생의 이

름을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지식인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탕더장은 ‘반란죄’라
는 누명을 쓰고 공개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1998년 타이난시정부는 탕더장의 용기와 덕행을 기념

하고자 그의 순국장소의 명칭을 <탕더장기념공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2014년 타이난시장은 

매년 3월 13일을 <타이난시 정의와 용기 기념의 날>로 제정하기로 선포하였고 이로써 탕저장변

호사의 용기와 곧음을 기념하고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제주 4 3 사건의 배경, 경과 그리고 후속처리 과정 등을 알리는 것 외에도 

제주 4 3 당시 의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제주 4 3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의인의 이름을 딴 길을 제정하고 기념식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 기념일을 제정하고 해당 기념일에 기념활동, 좌담회 등을 열어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 에너지를 널리 전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4 3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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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臺灣228相似的「濟州4･3」

二次世界大戰結束後, 臺韓兩國均脫離了日本的殖民統治, 人民也暫時擺脫了戰爭的恐懼, 然而積弊未

清, 百廢待舉, 面對新統治者的到來, 歡欣鼓舞的背後, 不免帶點些許焦慮。

來臺接收的陳儀政府因未能體察民情, 加以貪污腐敗致使民生凋敝、失業問題嚴重, 終導致於1947年2
月28日, 爆發了228事件。無獨有偶, 就在228事件爆發的隔天(1947年3月1日), 韓國濟州島觀德亭前面

亦響起了恐怖的槍聲, 當天上街紀念 3 1獨立運動 的濟州島民, 多人不幸遭警察開槍射擊, 最後造成

了6名民眾死亡, 這起 警察開槍事件 為濟州島帶來了難以收拾的混亂局面, 亦導致了隔(1948)年 濟

州4 3 的爆發。

因討伐隊與武裝隊之間的意識形態對立致使雙方武力衝突不斷, 這讓 濟州4 3 持續了7年多之久, 
而討伐隊強硬殘忍的屠殺鎮壓, 更是使得傷亡人數大幅增加, 根據2003年韓國政府所正式公布的真相調

查報告書, 濟州4 3 約造成2萬5,000至3萬人死亡。臺灣官方推定228事件的死亡人數則為1萬8,000至2
萬8,000人。

228事件與 濟州4 3 這2大歷史事件均肇因於官方開槍傷害平民, 且兩事件爆發後, 犧牲受難者眾, 
其中不乏優秀菁英與知識份子等, 這為整個社會發展造成了無法挽回的巨大傷害, 且兩事件真相亦長期遭

禁錮於黑暗中, 不得公開討論。所幸, 後經眾人的努力, 才得以隨著兩國民主化的落實, 逐漸揭露歷史真

相的面紗。

講道理不如講故事

讀了這篇文章, 我相當認同作者所提及的內容, 尤其是在向年輕世代推行70餘年前的歷史教育時, 若可

透過當事者故事讓他們想像那個年代的生活情景, 的確會讓青年學子更能感同身受遺族家屬是如何經歷

那段艱苦的生活, 進而產生共鳴, 思考現在自己能做的事情, 不論是臺灣的228事件, 還是濟州4 3, 在推

廣歷史教育上, 這都是非常好的方法。

這裡我想請教發表人, 目前是如何進行濟州4 3的市民教育?對象有無限定?是到各個學校、機關單位

去實施, 還是有固定場所, 讓市民們自行來參與?
在228國家紀念館, 我們亦有類似的活動, 活動名稱是 真人圖書館 , 透過 真人圖書館 的辦理, 邀請

事件受難者或家屬, 來到紀念館向民眾講述自身的故事, 藉由他們親身經歷的分享, 每每讓參與者更能理

解、認識歷史, 也拉近了與事件本身的距離。

今年1月, 228國家紀念館邀請了228受難者潘木枝醫師的兒子潘信行到館分享他的故事, 他說 他的

父親是醫生, 一生救人無數, 還曾經為國軍免費診治, 甚至時任嘉義市長的孫志俊, 因為怪病, 導致肺部流

膿, 也是在潘木枝醫師的細心照顧之下, 才得以活命。只是或許潘木枝醫師萬萬想不到, 他會在228事件

時, 被國軍逮捕刑求, 同時未經過審判, 就遭公開槍殺, 而這一紙槍殺命令的簽名者中, 竟然也有他曾經救

活的嘉義市長孫志俊。 從他父親的故事中, 更讓人覺得時代的紛亂, 無故讓一名仁醫喪失性命, 無法繼

續造福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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另外, 文章當中多次提到和解相生, 就我所知 濟州4 3犧牲者遺族會 與 濟州特別自治道在鄉警友

會 於2013年發表了共同宣言, 在相互理解與協助之下, 誓言要治癒彼此的傷痛, 而今年4月3日, 韓國軍

警也首次向濟州4 3受害者表達歉意, 這點相當令人讚賞, 因為臺灣的228事件, 除了總統曾經道歉之外, 
加害者像是軍人等迄今尚未對228受難者及家屬表達任何歉意, 更遑論會有像濟州島一樣, 加害者與受害

者能握手和解的情事。因此, 想請教當初2團體能夠和解的契機為何 何以原本相互對立的團體得以放下

成見, 走上和解相生之路 或許這可以做為臺灣的一道借鏡, 早日促成加害者與受難者之間的和解。

利用遊戲帶領青年學子認識歷史

在推廣青年學子教育之時, 最困難的就是要如何吸引他們的注意, 藉以帶領他們來認識離他們好幾十

年前的歷史事件, 除了學校老師或家庭成員的引導之外, 若能透過 玩遊戲 的方式, 讓小朋友自動自發

地想要接觸, 進而逐步瞭解過去歷史, 似乎也不失為一種不錯的教育方式。

228國家紀念館與臺北市政府教育局合作, 開發了線上互動遊戲, 讓來到228國家紀念館的小朋友利用

平板電腦的 闖關遊戲 , 一步一步地來認識228事件, 透過這樣的方式, 大大吸引學校老師帶小朋友來館

參觀的意願, 小朋友也可以在愉快的學習環境中認識228事件。

                                  

韓國遊戲產業發達, 現在也已經進入了5G時代, 或許未來可以試著開發濟州4 3的手機或平板遊戲, 吸
引年輕世代來接觸濟州4 3。

臺南市的湯德章紀念公園

文中提到濟州4 3當時有許多勇敢的濟州島民, 在自己可能喪命的情況下, 仍然發揮自我的道德勇氣, 
讓許多人得以倖免於難, 這些故事著實讓人相當感動。228事件發生當時, 臺南市也有一位湯德章律師, 
在遭國軍逮捕後, 受到嚴刑逼供, 但他最終仍舊沒有供出參與臺南市治安工作的民眾與學生名單, 這讓許

多知識份子免遭橫禍。後來, 湯德章被羅織 叛亂 罪名, 並遭公開槍殺身亡。1998年, 臺南市政府將湯

德章殉難之處, 改名為 湯德章紀念公園 , 藉以紀念他的德行與勇氣。2014年臺南市長更宣布, 將每年3
月13日訂為 臺南市正義與勇氣紀念日 , 以紀念湯德章律師英勇堅韌的一生所表彰的精神典範。

因此, 除了讓大家認識濟州4 3的背景、經過與後續處理情形之外, 我認為讓更多人知道濟州4 3的義

人故事, 會有助於濟州4 3的教育推廣, 所以設置義人之路或透過植樹來紀念, 都是非常好的方式, 甚至地

方自治團體也可以制訂屬於該地區的紀念日, 並在紀念日時舉辦紀念活動、座談等, 將善的力量、正面

的能量傳遞下去, 讓更多人記住濟州4 3。

(遊戲連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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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근(고려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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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임광호(첨단고등학교 교사)

최호근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다. 발제자는 오래 전부터 역사학자로, 시민교육의 연구자로 

명성이 깊은 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재)5 18기념재단의 ‘오월교육원칙’을 개발하는 작업에 같

이 참여한 바가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발제자의 학문에 대한 깊이와 진지함, 그리고 꼼꼼함이 어

느 정도인지를 익히 알고 있다. 특히 발제자가 5 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

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발제자의 글은 홀로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부끄럽지만 토론자로서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해서 발제자와 겨룰 깊이가 

없다. 따라서 나는 발제자의 글이 5 18민주화운동을 겪은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5 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인간(행위 주체자, 사건)으로 구성되며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형된다. 공간은 더 이상 그날의 기억을 담지 못하고, 인간의 기록이나 기억 또한 온전

한 실체를 담지 못한다. 더구나 기록이나 기억이 그 주체에 따라 언제든 훼손이나 왜곡, 심지어 

멸실되기까지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과거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늘 외롭고 

고독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책임이다. 
1980년 5 18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과 3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날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광주시민이 당시 80만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그날의 현장은 

이미 오래 전에 훼손되고 변형되었으며 경험 세대보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더 많아졌다. 그러

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왜곡된 기록과 기억이 국민의 대표기관에서조차 난무하는 형편이다. 우리

는 이 또한 오월의 역사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월에 빚을 졌다.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가 야만의 시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0시가 되었다면, 한국사회에서 5 18민주화운동은 해방 이후 오랜 독재로 인한 야만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하는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은 실존의 문제

로서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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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18민주화운동과 한국 사회 계몽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계몽은 ‘깨몽’-꿈에서 깨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알아차림, 즉 과

거에 대한 성찰에서 온다. 일종의 의식의 혁명 또는 진화라고 할까?
 
홀로코스트가 독일인들에게 범죄적 과거와의 단절,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벌인 거대한 범죄 

행위사슬의 출발점이자 그 행위사슬에 내가 가해자나 방관자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 국
가와 민족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닌 헌법에 대한 충성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5 18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에 가져온 계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째, 5 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정권에서 일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 밑에서 성장한 군부독재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역사인식을 

가져왔다. 이는 8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부단히 이어져 온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의 요구와 미국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왔다. 
둘째, 동학농민전쟁과 3 1혁명, 4 19민주혁명에 이어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다시금 인식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중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점과 통치의 대상이 아닌 권력

의 주체로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켜 6월민주항쟁과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왔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광주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은 이후 우리 자신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이성을 

갖게 했으며 한국 사회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받는 모든 세계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

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제주의 4.3과 강정, 부마, 노근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연대하였고 비엣남전

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갖도록 만들었다. 대만의 2.28
에 대한 관심 또한 마찬가지다. 

 

3. 한국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

역사교육은 과거사실의 기록과 기억의 소환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이 홀로코스트 이후 국가적 범죄와의 결별을 위한 범죄현장의 보존과 복원, 형사소추 기록

의 축적과 정리, 그리고 범죄현장과 범죄추적 기록의 교육적 가공, 후대에게 경고하는 각종의 상

기기념물(Mahnmal), 전시, 연방교육정치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중심으로 체

계적으로 진행된 정치교육, 각 주의 교육부장관 협의체(KMK)를 통한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지침의 제공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교실에서의 난장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민주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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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교육부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도 올해부터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민교

육에 대해 아직도 사회교과와 교과서 지식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눈치이다. 다행인 것은 사

회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수업이나 논쟁적 역사 수업에 대한 고민이 소수의 교사에 불과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어렵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는 80년 민주화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교사들이 늘었다. 이들에게 5 18민주화운

동은 가르치기 버거운 주제이다.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가르쳐야 한다는 특별한 열의도 

부족한 듯 싶다. 자신의 실재적 존재가 80년 오월에 빚을 지고 있다는 성찰은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고, 역사교육이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도 크게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따라서 그 동안 5 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정교과서와 

많은 수업 보조 자료들의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을 벗어나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다. 더구나 광주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현장 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 전남도청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원을 

둘러 싼 갈등이 여전하고, 상무대 영창의 이전과 복원과정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무 판재 하나에 

불과하다. 곧 개발이 예고되어 있는 505보안부대 역시 이 같은 운명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과 같은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잔재들이 망령처럼 살아나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삶과 역사

를 욕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의 민낯으로 보여져 자꾸 부끄러워진다. 기록과 

기억을 교육 현장으로 소환하는 작업이 더욱더 중요하다.

4. 한국 시민교육의 현재적 과제 

우리 교육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기본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역할에 충실했을까? 
교과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시민교육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참여가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980년 오월 광주공동

체는 불과 열흘에 불과했지만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라는 점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참여’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들은 분수대 앞 광장에 모여 토론을 통

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했고, 주먹밥과 피를 나누었으며, 4,200여정이 넘는 총기가 있었으나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생면부지의 다른 이를 구하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총알

이 쏟아지는 도로 위로 나섰다. 오늘 날 한국의 시민교육은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프랑

스가 프랑스혁명과 파리코뮌을 중요한 자산으로 하듯 80년 광주 오월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교육

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들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사회가 함

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오월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한 학교시민사회와 마을 공동체, 지
역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시민교육은 80년 오월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복원시키는 ‘5 18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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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쟁 박물관

모피둘 호크(해방전쟁 박물관 이사)

레지나 베굼 박사(해방전쟁 박물관 연구위원)

  방글라데시는 역사의 실수로 탄생한 국가가 아니며, 제국주의가 주는 부담에 지쳐 떠나간 식민

지 세력의 선물로 생겨난 나라도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피비린내 나는 해방전쟁으로 그 정점을 

찍은, 기나긴 투쟁의 산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이후 20세기에 발생했던 가장 잔학한 집단학살, 전쟁범죄 및 인

류에 대한 범죄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 1971년, 56,000 평방마일에 불과한 땅에서, 군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한 3월 25일 자정부터 12월 16일에 이르는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파키스탄 점

령군과 그 부역자들은 거의 3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25만명의 여성을 강간하였다. 
1천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웃 인도로 피신하였고, 수백만명이 국내 난민이 되었다. 

  독립 후 25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뻔뻔하게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왔다.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당하면서 소송 

등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역사 교과서는 해방군의 영웅적인 활동이나 집단학살자들의 야

만성에 대해 기술하기를 회피해 왔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해방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알

리기 위해 지난 1994년 6월 해방전쟁 박물관 추진단이 결성되었다. 해방전쟁 박물관은 지난 23년 

동안 자유를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기댈 어깨가 

없었던 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해 왔다.

  해방전쟁박물관은 비로소 민중의 박물관이 되었고 방글라데시의 일반 시민들은 18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을 건축하는데 전체 예산의 약 55%인 1,2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기록보관소

  해방전쟁 박물관이 보유한 주요 자산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파키스탄의 통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승리를 쟁취했을 때까지의 투쟁 관련 문서와 기념물이다. 매월 수많은 사람들이 문서

와 기념물을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해방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를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a. 사진 

  b. 신문 스크랩

  c. 문서류 

  d. 피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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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무기 및 탄약류

  f. 시청각 자료

  g. 개인 기념물 및 기타 

  박물관 관람과 함께 다른 여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현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방전쟁 박물관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방글라데시 구석구석까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액티비티

  해방전쟁박물관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 구석구석까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가가는 프로그램

  해방전쟁 박물관은 대학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 제도를 도입하였고, 본 프로그램

은 박물관의 ‘다가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박물관이 학생들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개관 이후 해방전쟁 박물관은 공동체로부터 기증받은 문서 및 공예품 과 같은 물품들을 기반으

로 소장품을 확대해 왔으며, 다가가는 프로그램 또한 확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다카 지역 외부

의 사람들도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전시물을 설치한 ‘이동 박물관’ 사업을 개시하

였고, 2004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세계인권선언 및 평화와 관용의 개념에 

입각한 해방전쟁 역사 소개’를 개발하였다. 

프리덤 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매년 전년도 다가가는 프로그램 참석자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축제이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개최되는 야외 갈라 행사의 자유의 투사들과 유명 연

기자를 만나게 된다. 

해방전쟁 박물관의 구술 역사 프로젝트

  해방전쟁 박물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의 열정에 호응하여 이들에게 구술 역사 

수집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호소를 통해 이들에게 역사의 단면을 보여 주고, 증언

을 수집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증인 중 한명을 선택하여 1971년의 경험을 

묻고 답변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전쟁 박물관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통해 5만건 이상의 구술 증언을 수집하였다. 또한 이동 

박물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국내 64개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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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시켜 왔는데, 해방전쟁 박물관의 다가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짐

에 따라 수집되는 증언 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1년 킬링필드 보존(‘도살자의 소굴’)

  해방전쟁 박물관은 1999년 다카 외곽 미르푸르 지역에서 두 곳의 학살 현장을 발굴, 유골 

5,762점을 회수하였다. 박물관은 현재까지 ‘도살자의 소굴’로 알려진 킬링필드를 보존해 오면서 

현장에 기념관을 설치하였고, 학살이 자행된 배수장 구조물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킬링필

드는 희생자 유족들의 참여와 함께 다양항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박물관 연대

  2000년 해방전쟁 박물관은 전세계 8개 박물관과 함께 “국제 양심 역사현장 박물관 연대”를 결

성하였다. 이들은 현장이 품고 있는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 사이의 연결 관계를 대중들에게 알리

는 것이 역사 현장의 의무라는 공통의 신념을 갖고 있다.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박물관이 주관한 제1차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가 2008
년 3월 1-2일간 다카의 BRAC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방글라데시 집단학살과 관련하여 

개최된 첫 번째 국제회의였다. 당시 회의의 기본 목표는 방글라데시의 집단학살을 연구하고 국제

적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며, 집단학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전쟁범죄 등의 재발을 국제법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은 물론 각 지역 대학생들도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국제

적으로는 일본, 캄보디아, 독일, 미국, 인도, 파키스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관

점에서 방글라데시 집단학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제2차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는 2009년 1월 30-31간 이틀에 걸쳐 다카에서 개

최되었다. 2차 회의는 거의 40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집단학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끝났다. 당시 회의에서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에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는 국제법 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본, 한국, 홍콩, 캄보디아, 독일 및 캐나다 등지의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2013년 7월 4-5일 이틀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하인리히-짐머 홀에서는 같은 대학교 남

아시아 연구소와 브뤼셀 남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그리고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박물관이 공동 주

관한 ‘방글라데시 집단학살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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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및 정의 문제 연구센터

  집단학살 및 정의 문제 연구센터(CSGJ)는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를 축복하는 한편, 미
래 세대의 교육과 진실 및 정의 실현을 목표로 2014년 해방전쟁 박물관이 설립한 연구소이다. 센
터는 방글라데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된(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전쟁범죄 등) 국제

범죄 관련 연구, 문서화, 학습, 교육 및 네트워킹을 조직하고 장려하며, 집단학살 방지(GP)와 보

호책임(R2P)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센터는 또한 집단 잔학행

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복권, 보상, 치유를 강화하고 집단학살 및 여타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SGJ만의 특징: 

    겨울학교

   겨울학교는 연중 가장 대표적인 CSGJ 프로그램이다. 일주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 학생과 젊은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네팔, 스리

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방글라데

시,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네팔 등으로부터 온 저명한 집단학살 연구자와 학자들이 

교수 자원으로 활동한다. 센터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겨울 학교를 주관하였다. 

    인증 과정

   겨울학교와는 달리, 인증 과정은 전문가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집단

학살과 정의에 중점을 둔 한달짜리 과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편하도록 매주 금요일

과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제5차 인증 과정이 진행되었다. 

    AJAR 지부

   ‘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

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JAR의 목표는 지역 및 중앙 활동가들의 능력

을 함양하고 정의와 평화에 기반한 문화를 구축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배움을 얻자는 것이다. AJAR와 CSGJ는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의 모토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2월 CSGJ는 AJAR와 함께 ‘평화

와 화해를 위한 기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훈 공유’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반짜리 워크숍으로 국가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방글라데시 콕스 바

자르 지역에서 로힝야 집단 잔학행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

는 핵심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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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 워크숍

   센터는 센터의 목적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연중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과 교육에 관한 워크숍’ (독일 GIZ 바바라 팀), ‘국제인권 및 형사법의 현장 적용’ 
(AJAR 회장 패트릭 버지스), ‘연구 방법론 워크숍’, ‘아시아 지역의 과도적 정의 및 생존자

들과 함께 하는 참여 연구 방법’ (AJAR 대표 갈루 완디타 및 폴리 드휘르스트) 등이 최근 

CSGJ가 준비한 세미나들이다. 

    로힝야 연구

   센터는 박물관 내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역사

적 성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임무 자체가 집단학살과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센터는 따라서 방글라데시 남부로 로힝야 난민이 밀려들었을 

때 주도적으로 로힝야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였다. 최초 방문의 성과는 ‘60명의 증언’이었

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수집 작업에서 센터는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임시

로 만들어진 로힝야 난민 캠프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현장 방문 이후 센터는 ‘로
힝야 집단학살 - 생존자 증언 모음 및 분석’을 발간하였다. 센터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을 하였다. 

    출판물

   집단학살에서 정의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관점(제1차 겨울학교 회보)

   ‘60명의 증언’은 미얀마에서 로힝야 부족의 사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1971년 발간된 원

조 ‘60명의 증언’의 후속편 격이다. 이 책은 목소리를 잃은 로힝야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려는 시도였다. ‘60명의 증언’은 생존자, 증인, 구호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들의 증언

을 통해 로힝야의 비극과 엄청난 인류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증언 모음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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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War Museum
People's Initiative to Memorialize

Dr. Rezina Begum(Research Associate,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was not born through a historical accident, nor was it the gift of a departing 
colonial power grown weary of bearing its imperial burden. Our nationhood emerged out of a 
long process of struggle which culminated in a bloody war of liberation. 

  The most brutal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20th century since 
the holocaust of the WWII took place in Bangladesh. In 1971, in a land comprising only 56 
thousand square miles, in a period of nine months, beginning from the military crackdown at 
midnight on 25th March until 16th December the Pakistan occupying forces and their local 
collaborators conducted the mass murder of almost three million people and raping of a quarter 
million women. Ten million people were forced to leave behind their homesteads and flee to 
neighboring India as refugees. Millions more became internally displaced.

  After 25 years of independence, when the history of Bangladesh and its struggle for freedom 
was being flaunted and shamelessly distorted, when people asking for the trial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were subjected to all sorts of harassment including a legal charge slapped on 
them of being 'anti-state’ elements, when the history books were being written for schools that 
avoided the heroic part of our liberation forces or the barbarism of the perpetrators of the 
Genocide. Under this backdrop Liberation War Museum was established in March 1996 with 
a vision to collect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liberation struggle. In the last 
23 years the Museum has not only become a symbol of freedom struggle but a solace for the 
families who suffered and never found a shoulder to lean on. It has truly become a people’s 
museum and the common people of Bangladesh contributed almost 55% of the total museum 
cost of 12 million to build a 185,000 sq. ft. facilities.

ARCHIVE

  Main asset of the Museum are the documents and mementoes of the struggle from British 
Colonial period, through Pakistan rule culminating in the final victory on 16 December. Many 
people have spontaneously donated mementos and documents, and thus enriching the 
collections and LWM has built the richest archives on Liberation War. This archive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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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hotographs
  b. News clippings
  c. Documents 
  d. Fabrics
  e. Arms & Ammunition
  f. Audio & VDO Cassette, Records
  g. Personal Memorabilia and others

ACTIVITIES

  The distinct feature of liberation war museum is its many programs that spread the inherent 
messages to farthest end of the country. 

Out Reach & Reach Out program

  The LWM has introduced group visit to the Museum by students of different school, college 
and universities. This is undertaken as part of the museums ‘OUT REACH PROGRAM’. It is 
believed that museum can be a very important tool for their learning and can give them a sense 
of pride and encouragement for their country. 

  Ever since opening the doors of the Liberation War it has grown in terms of collection of 
documents and artifices received from the community as well as outreach the institution could 
make. In 2001 LWM launched ‘REACH OUT PROGRAM’, a ‘Mobile Museum,’ bus with 
display mounted inside that began taking the museum to people far outside Dhaka. In 2004 
LWM developed a new program specially aimed at students entitled ‘Introducing History of the 
Liberation War in ligh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concept of Peace and 
Tolerance’.

Freedom festival is held once every year, since 1998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outreach program of the previous year at a gala event with freedom fighters and leading 

Celebraties in an open field at capital Dhaka

Oral History Project of the LWM

  In response to the enthusiasm of the young students who take part in its program, LWM 
has given them the task of oral history collection. An appeal is made to the students, who have 
been given a glimpse of history and may feel inspired by it, to gather eyewitness accou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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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re encouraged to select and ask any one of the eyewitness about his or her 
experiences of 1971, and write down what they hear from the from the persons.

  LWM has received more than 50,000 Oral Accounts collected by the students. Since 2004 the 
Mobile Museum has traveled to 64 district of the country and has brought thousands of 
students into the program. The Number of eye witness accounts overall is increasing as more 
and more students come into contact with the LWM outreach program.

Preserving of Killing Fields of 1971(Bucher’s Den)

  In 1999, Liberation War Museum excavated two killing fields at Mirpur, in the out skirts of 
Dhaka City and recovered 5762 pieces of human remains. LWM has been preserving Butcher’s 
Den Killing field and has built a memorial site keeping the pump house killing field  structure 
intact. The site has became a centre of various activity with participates of victims family 
members.

Coalition of Museum

  Liberation War Museum together with eight other museums of the world has established in 
2000 a network titled “International Coalition of Historic Sites of Conscience”. Coalition held 
in common the belief that is the obligation of historic sites to assist the public in drawing 
connections between the history of the site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organized by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was held on the 1st and 2nd March 2008 at BRAC Centre Inn 
Dhaka. This was the first ever international conference to be held on the issue of genocide in 
Bangladesh. The basic objectives of this conference were to study the genocide in Bangladesh 
as well as to examine the genocide from a global perspective, to create public awareness against 
genocide and to prevent recurrence of genocide by means of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laws against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Eminent speakers of Bangladesh 
and abroad as well as students of various local universities as representat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ok part in the conference. There were representatives from Japan, Cambodia, 
Germany, USA, India, Pakistan and Bangladesh. They shared views about the Genoci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two day long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held in 

451



Dhaka on 30 and 31 July, 2009 ended with a clarion call to all n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wards ensuring that after long delay of almost four decades the process 
of trial of the perpetrator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Bangladesh 
be meet with success.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cademics 
and right activist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Korea, Hong Kong, Cambodia, 
Germany and Canada.

  For the two days of 4 and 5 July, 2013 the Heinrich-Zimmer-Saal of Heidelberg University, 
Germany resonated with the presentation of insightful papers and lively discussion on 
‘Bangladesh Genocide and the Issue of Justice’ which was the them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South Asia Institute, Heidelberg University; South Asia 
Democratic forum Brussels and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Center for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CSGJ) was established by the Liberation 
War Museum (LWM) in 2014 to commemorate those who perished in genocide, to celebrate 
who survived, to educate future generations and to dedicate its effort to uphold the cause of 
truth and justice. The Center aims at organizing and promoting research, documentation, study, 
education and networking on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in Bangladesh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strengthe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for Genocide Prevention (GP) and the non-violent method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This also aims to strengthen the initiatives to establish justice 
for mass atrocities and for recognition, restitution, reparation and healing of the victims an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legacy of genocide and other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such atrocities in the future.

Unique Features of CSGJ:

    Winter School

   Winter School is CSGJ's annual flagship program. This week long residential training 
program aims to educate around 40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from different 
disciplines. Some international participants joins this every year like from Nepal, Sri 
Lanka, Cambodia, Indonesia etc. The renowned genocide scholars and academics from 
Bangladesh, Australia, Germany, Indonesia, the USA, Nepal etc as resource persons. Till 
now the Center has organized 5 Winter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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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Courses

   Unlike Winter School, Certificate Course is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rofessionals. It’s a month long course focused on genocide and justice which is 
conducted on every Friday and Saturday afternoon designed remembering the convenient 
time for the professionals. Last time we organized 5th Certificate Course at the middle 
of the year. 

    AJAR Chapter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Jakarta, Indonesia, 
whose aim i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JAR’s mission i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local and national actors and 
contribute to building cultures based on justice, peace and a willingness to learn from the 
root causes of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Asia. As AJAR and CSGJ has common 
motto of establishing justice so AJAR and CSGJ has some friendly relations. In the 
December 2018 CSGJ arranged a joint program titled ‘Foundatio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Exchanging Lessons from Asia-Pacific’ with AJAR, a one and a half day  
workshop, was designed to bring together national, non-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in Cox’s Bazar, Bangladesh, rendering local support to the 
Rohingya victims of mass atrocities, to learn lessons from the Asia-Pacific context and 
affirm key principles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eminar-Workshop

   The Center organizes different seminars and workshop at different times, focusing on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Center.‘Workshop on Museum and Education’, Facilitated 
by Barbara Thimm, GIZ, Germany, ‘Practical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Criminal Law’, by Patrick Burgess, President, AJAR, Workshop on Research 
Methodology, ‘Transitional Justice in Asia and Participatory Research Tools with 
Survivors by Galuh Wandita, Executive Director, AJAR and Polly Dewhirst, AJAR are 
some recent seminars organized by CSGJ.

    Research on Rohingya

   The Center is that part of the museum which tries to make a bridge between history and 
present, elders and the young’s, keep forwarding the historical achievement into next 
level. As the Center is focused on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so when the 
Rohingya influx happened to the south side of Bangladesh, the Center took initiativ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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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the testimonies of the Rohingyas. The outcome of the first visit was the 
‘Testimony of Sixty’. Then the second time we visited the makeshift camps of the 
Rohingya’s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Bangladesh 
(NHRCB).After first the field visit of the CSGJ research team the Center published ‘The 
Rohingya Genocide- Compilation and Analysis of Survivors’ Testimonies’. The center 
made four field visits. 

    Publications

   From Genocide to Justice: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first winter 
school) : 

   The Testimony of Sixty was published on the crisis of Rohingya’s in Myanmar, as a 
sequel to `The Testimony of Sixty’ 1971:- The Testimony of Sixty is an attempt to give 
voices to the voiceless Rohingya victims. In the words of survivors, witnesses, 
aid-workers and journalists The Testimony of Sixty attempted to let the world know 
about the extent of the Rohingya tragedy and stories of great human Sufferings.

   The Rohingya Genocide: Compilation and Analysis of Survivors’ Testi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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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개요/전시목적 및 기대효과

  ∙ 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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